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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중요과제의하나인 부패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근원

적이고종합적으로강력하게척결하라는국민적염원에따라2 0 0 1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고2 0 0 2년 1월 2 5일 부패방지위원회가출범한지벌써 한

돌이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법이 부여한 신고심사, 제도개선권고, 시책수립

평가, 교육및 의식개혁의4대부패통제기능을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한해

동안적지않은성과와함께기능과제도상의한계로아쉬운부분도있었습

니다만부패방지위원회의출범의미를살리는소중한한해였다고생각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지난1년동안추진해왔던활동들을중심으로그 내용

과 의미, 평가등을정리 수록한부패방지백서를발간하였습니다. 이번백

서는 부패방지 종합기구로서만든 첫 백서임을감안하여 국내외 부패문제

관련기록물로써뿐만아니라학술적연구에참고자료가될 수 있도록부패

의 개념, 한국형부패의특성, 국제사회의반부패동향, 부패방지위원회출

범 배경및 주요활동, 향후부패방지정책추진방향, 통계자료등 부패관련

사항을망라하여수록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

관련기관에서보내준 내용을 모두 수록하려 하였으나 지면관계상다 포

함시키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며바쁘신 가운데에도원고집필에 참여

해 주신여러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백서가부족하나마부패방

지에관심이있는모든분들에게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03. 1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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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제1장
부패란 무엇인가

제1 절 부패의개념

제2 절 부패의유형

제3 절 부패의폐해

제4 절 부패의척결





제1절 부패의 개념*

우리는 냉철한 과학정신으로 부패라는 괴물을 묘사하고 그 폐해와 원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패란 무엇인가? 우리가 부패를 만났을 때 이것

이 부패라고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것, 설혹 자신이 이로부터 이득을 취

하고 이에 가담할 때라도 이것은 부패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우

리 국민이 이것을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꼽고1 ) 또 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부패란 무엇인가? 우리는 현학적인

부패의 정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어린 왕자가 낯선 지구에 와서 부패

를 경험할 때‘이것이부패다’라고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안내할 수

있는 작동가능한 정의를 원한다.

제1장부패란무엇인가•3

*집필자 : 장세진 (인하대 교수, 경제학부) 

1) 미국의 퓨 리서치와 프랑스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 H T )이 지난 2 0 0 2년 7 - 1 0월 동안 4 4개국 3만 8천명을 조

사한「2 0 0 2년 세계인의 인식」에 의하면, 한국인의 7 5 %가 부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타락과 식수오염으로 각각 3 8 %이었다. 44개국 중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 1개국은 부패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비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 9개국은 범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중국, 베트남

등 1 3개국은에이즈를, 미국, 이태리등 5개국은 테러를 최대현안으로 꼽았다.



1. 행위로서의부패

법적인 정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부패방지법」제2조의 3에서는 부

패행위를‘(i)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

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ii) 공공

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위반하여 공공기

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험과 지혜

의 증류물로서,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부패행위의 요건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패 행위는 (i) (주체) 공직자를 주체로 하는 행위이다;

(ii) (과정) 행위의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또는 권한의 남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iii) (목적) 행위의목적에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가 의도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iv) (비용) 행위의 부수적인 효과로 공익의 희

생 또는 공공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인지되어야 한다.

먼저, 부패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업무를 위임받은‘공직자’의 직

무행위에 관한 것이다. 조직이 있는 곳이면, 국가의 조직이든 민간의 조

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를

국가조직의 구성원(공무원)에 국한한 것은 법적인 편의에 따른 구분이지

본질적인 구분은 아니다. 둘째, 과정상의요건으로서 제시된 법령 위반은

관련 법령을 전부 조회하여야 할 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에

선언적인 문구가 있을경우, 순환론적정의에 빠질우려가 크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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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퓨 리서치와 프랑스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 H T )이 지난 2 0 0 2년 7 - 1 0월 동안 4 4개국 3만 8천명을 조

사한「2 0 0 2년 세계인의 인식」에 의하면, 한국인의 7 5 %가 부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타락과 식수오염으로 각각 3 8 %이었다. 44개국 중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 1개국은 부패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비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등 1 9개국은 범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중국, 베트남

등 1 3개국은에이즈를, 미국, 이태리 등 5개국은 테러를 최대현안으로 꼽았다.

권한 남용은 더욱 모호한 기준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대하면, 곧바

로 국민들의 신망(信望)을 저버리는 행위도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마지

막 2개 항인 목적과 비용의 요건은 사실상 교환 또는 대체의 관계를 가지

므로, 공적인 이익의 희생 아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통합될

수 있다. 결국, 모호한 과정상의 요건을 배제하면, 부패란‘공직자가 위

임된 직무 행위에서, 공적인 이익의 희생 아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부패의 정의는 공직자의 직무행위 중, 무능이나, 행정상의 실

수, 또는 정책적 실패를 부패의 범주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무능, 실수,

실패에 의하여 공적인 이익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의도된 행

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부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정의된 부패는 직무행위를 매개로 하는 공적인 희생과 사적인

이익의 관계에 대한 인지와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 관찰되

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인지와 의도를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직무행위의 위법성과 권한남용 여부, 결과된 사적

인 이익과 공적인 손실의 크기, 나아가 직무행위-사적 이익-공적 비용 상

호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보편성이 부패행위의 보충적 판단 기준이

된다.

제1장부패란무엇인가•5



2. 현상으로서부패

국민의 입장에서 개별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직접 인지되는 경우보다는

부패행위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상적인

공적 서비스도 뇌물이나 압력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거나 비정상적

으로 지체될 때, 민원인은 부패를 인지한다. 그렇지만, 정확히 어떤 공직

자의 어떤 부패행위에서 그 부패가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부패는 흔히 행위자체가 아니라, 부패행위의 외적 표상, 즉 부패현상

으로서 인지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부패행위의 인지가 어려운 이유는 민원인이 직무행위의 내적

과정을 관찰하기 어렵고, 또한 부패행위가 공직자 다수간의 명시적·암

묵적 결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직무행위

가 불투명할수록, 부패는 개별적인 부패행위로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부

패현상으로서 인지된다. 그 결과, 부패 공직자는 은폐되는 반면, 청렴한

공직자까지 불신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공적 서비스가 공직자의 결합

생산물이듯이, 부패도결합 생산물일 수 있다.  

부패가 여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일부가 방조하거나 묵

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즉 조직화·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질 때,

민원인은 더욱 부패행위를 식별하기 어렵고, 다만 종합적인 현상으로 부

패를 인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패는사람마다 다르게 인지될 수 있

다. 사실, 부패행위의 개별적인 인식은 물론, 부패현상의 종합적인 인지

조차도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부패현상도자신의 활동과 관련

된 부분, 그것도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인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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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결국사람마다 심각하게 인지되는 부패현상이 다르게 된다. 

예컨대, 정부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지방에 음식점을 개설하려는

영세업자,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의자는 각각 다

른 종류의 부패현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뇌물이나 압력

이 없이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부패를 인지하게

된다.

3. 부패의양적지표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미한 부패와 심각한 부패를 구분하고 있다3).

이러한 양적 구분을 도외시하고는 어떠한 부패의 정의도 미흡한 것으

로 보인다.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i) 희생되는 공익과 추구

되는 사익의 크기와 종류, (ii) 공익과 사익의 상충관계에 대한 인지 또는

의도의 명확성 (iii) 부패행위의 조직화, 구조화의 정도의 세가지에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직무의 궁극적인 위임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적으

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패로 훼손된 공익의 크기이다. 그렇지만,

훼손된 공익의 크기는, 특히그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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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추구된 사

익의 크기가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익의 크기는 손상된 공익의

크기의 바로미터( b a r o m e t e r )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패행위가 지

속될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공익과 사익의 크기가 함께 파악될 수 있을 경우, 그 비율도 중요한 고

려사항이 된다. 즉, 추구된 사익에 비하여 훼손된 공익의 비율이 크면 클

수록, 부패행위는 더욱 파렴치한 것으로 인지된다. 추구된 사익이나 훼손

된 공익의 종류나 형태가 문제로 되는 것은 인지와 의도의 명확성과 긴

밀히관련되어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수용성을 가지며, 가치의 표준이 되는 화폐는 가장 보편적으

로 추구되고, 또한 명시적으로 인지되는 사익의 형태이다. 훼손된 공익에

서도 가장 명시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공적 재산상의 손실이다. 따라서,

금전적 형태의 사익의 추구나 공적 재산의 훼손이 부패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로 거론되는 것은자연스러운 일이다.4 )

금전적인 이익은 직접적인 뇌물이나 횡령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식으

로 추구될 수도 있다. 직무상의 재량권 또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구역의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증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사익의

추구가 금전적인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향응이나 신체상의 이익(형사,

징병), 또는신분상의 이익(인사, 취업, 결혼)의형태를 취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훼손되는 공익도 재산상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적 서비스의 훼손(인사,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기

도 하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의 위반이나 권한의 남용도 부패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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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의도를 판단하는 신뢰성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법령과 권한

의 범위는 공직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그것이 의도적

으로 위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기때문이다.

부패행위가 개인이 아니라, 다수 공직자간의 결탁을 통하여 지속적, 반

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즉 부패가 조직적·구조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는

부패를 악성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추구되는 사익과

훼손되는 공익이 비례 이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그 인지와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조직화, 구조화된 부패는 단순히 개별 공직자의 청렴으로는 척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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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패의 유형

부패의 정의에 이어 부패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부패의 여러

측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부패는‘공직자의 직무 행

위 중 공익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부패의 주체와 그가 가진 직무상의 권한, 희생되는 공익의

종류, 추구되는 사익의 형태,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분

류가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분류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익의 추구, 그것도 금전적인 사익의 추구가

부패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특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인 민간

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민간으로부터

금전적 사익을 취하는 전형적 방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1. 부패의전형적방식: 뇌물, 독직, 강탈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

식은 뇌물, 독직, 강탈이 있다. 그 중‘뇌물’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공

직자가 선택된 민간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고, 민간인이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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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래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호혜주의적 거래는

쌍방간 지속적인 거래의 유인과 이를 위한 비밀 유지의 동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오랜역사를 통하여 부패의 전형으로 자리잡아 왔다.  

‘독직’은 혜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뇌물과 유사하지만, 그

혜택이 일반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무상 또는 염가

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사익을 취하

는 것을 말한다. 

민간은 가능하다면 이를 요구하지 않는 공직자를 모색할 것이기 때문

에, 독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간의 담합을 필요로 하게 되

고, 따라서 민간의 보상은 공직자간에 균분되거나 해당기관의‘운영비’

로 공유되는 경향이 생긴다.5 )

‘강탈’은 뇌물과 반대로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을 위협하여, 금전

적인 보상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또는 다른 형태의 약점을 가진 민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다. 우리는 뇌물, 독직, 강탈이 공직자와 민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

로 묘사하였지만, 국가기관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을 경우, 한 공직자

의 공적 서비스의 대상이 다른공직자일 수도있다. 

따라서, 위의 뇌물, 독직, 강탈은 권한을 가진 공직자와 그의 서비스의

대상인 다른 공직자 사이에도 일어 날 수 있다. 예컨대, 같은부서의 다른

직급 사이에서도 인사권을 둘러싼 뇌물이나 강탈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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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공직자간에업무분담으로 민원인에게 특정 공직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모색이 불가능하게 되고, 개별공직자
는 사실상독점적지위에서게 된다. 이 경우, 개별공직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할수 있음은분명하다. 민원인이 공직자
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라도, 일차적으로 선택된 개별공직자는 의도적 지체라는 형태를 통하여 추가의 보상(‘급행
료’)을 유인할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의보상을개인적으로 착복할수 있다.



2. 남용되는권한에따른분류

공직자가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권한의 종류도 부패를 구분

하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등 모든 공직

자의 권한은 선택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장된 혜택의 부여

를 거부하거나, 선택적인불이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 독

직, 강탈과같은 부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행정권에 속하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징용, 수사는 대표적인 부

패 또는 사적 이익의 원천이 된다. 행정 직무에서 취득한 정보나 기밀도

사적 이익의 추구에 활용된다. 명시적인 행정권한이 아니라도, 행정지도

가 사적 이익에 연결될 수도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된다. 모든 로비가 부패로 직

결되는 것은 아니지만,6 ) 로비의 대상인 재량권이 또한 부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

익에 활용되고 또‘거래’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도 같은 이유에서 로비의 대상이고 또한 부패

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들 권한의 종류는 또한 공직자의 사적이익과 교

환하여 거래되는 민간의 이익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행정부의인허

가·납세·조달권은 민간의 금전적 이익을, 인사·징용·수사권은 민간

의 신분상 또는신체상의 이익을 거래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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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비는 적절히상호 견제될때, 여론을 집약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가질 수 있다.



3. 추구되는사익에따른분류

뇌물, 강탈, 독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적 이득은 직접 금전의 형태

로 전달되는 대신, 우회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금 대

신 물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거나, 상거래의 방식을 빌어 물품이나 서비

스를 공직자에게 염가로 판매하거나 공직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고가로

매입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뇌물과 같이 호혜주의적 거래에서 당사

자간의신뢰가 형성되면 신용거래의 형태를 취하여, 퇴임 후의 보상을 약

속할 수도있다.  

더욱이, 부패의 보상은 금품 외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일체의 신체

적인 이익, 신분상의 이익, 사회·정치적인 이익이 부패에 대한 보상으로

교환될 수 있다. 공직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패와 부패의‘물물교환’

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직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민간인과의

관계를 경유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금횡령, 또는 공금유용은

뇌물과 함께오랜전통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직무행위의 권한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자산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도 새로운 부패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시계획을 자신의 소유지에 유리하게 변경시킨다거나, 그 정보를 이용

하여 투기적 매매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동

산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금융자산도 직무행위 또는 직무행위상의 정보

를 통한 자산가치 증식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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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훼손되는공익에따른분류

부패 행위에 의하여 어떤 공적 서비스 또는 공익이 훼손되는 가도 부패

의 분류기준이 된다. 직접적으로 공적 재산, 기금 또는 예산지출에 대하

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 가격책정 기능이 주어졌을 경

우, 가격책정의 왜곡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인허가, 시공업

체, 납품업체 선정의 왜곡도 물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결과한다. 인사권의

남용은 인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포상과 처벌의 왜곡은 일차적

으로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기구조를 왜곡시킨다.

공익의 훼손은 흔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다음 절에서 부패의 폐해와

관련하여 보다구체적으로 분석된다.

5. 조직화, 구조화의정도에따른분류

부패를 행하는 공직자 또한 거래대상인 민간이 어떤 형태, 어떤 정도로

조직화, 구조화 되어 있는가도 역시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 위에서 언

급한 독직의 경우처럼, 해당기관 전체의 공직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부패

가 행해질 경우, 개개의공직자는 이에저항하기 어렵다. 

실제로 단순히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해당기관 구성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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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부패의 정당화가 손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뇌물의 경우에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의 라인( l i n e )과 스태프( s t a f f )를 따라 담합이 이

루어지고, 또 이에 따라 뇌물의 상납구조가 구성되면, 개별 공직자가 저

항하기 어렵게 된다.  

부패 공직자와 거래하는 민간 역시 조직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특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의 조직적인 부패거래는 정경유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지역, 또는 정치와 단체의 유혹은 쌍방간에 집단적인 정당화와

지속성을 가지고 부패를 구조화,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직과 조직간의 유착은 흔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리더로 하여 이

루어지므로, 권력형부패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 밖에,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기관이 편집의 재량권을 이용하

여 뇌물을 유인하는 언론 부패나, 전문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는 의료 부패도 조직화, 구조화된 부패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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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패의폐해

우리말의 부패(腐敗)는‘썩어서(腐) +못쓰게 된다(敗)’는 어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패한 관리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원래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역기능만 남게된다는 의미이다.    

영어의 부패( c o r r u p t i o n )도‘함께( c o r ) +파멸한다( r u p t )’는 어원구조

를 가지고 있다. 부패 거래의 가담자가 함께 파멸할 뿐만아니라, 사회 전

체가 함께 파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패의 어원구조들은 부패

가 공멸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힘으로는 멈추기 어렵다는 함축을 가지고

있다.  

미르달(G. Myrdal)은「아시아의 드라마」에서 아시아가 저개발의 상태

에서 정체되어 있는 제1의 요인으로 관료부패를 들기도 하였다. 부패가

어떻게 공적 서비스를 썩어서 못쓰게 만들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며, 나아

가 부패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파멸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가?  

부패의 폐해는 논자에 따라다양하게 열거된다.7 ) 단순한 여행자의 관찰

로도 후진국의 부패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몇 가

지 이유를 쉽게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양한 리스트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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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컨대, David H. Bayley는부패의역기능으로서 ① 다양한계층에대한 객관적정치지도가 불가능하게 되고,
② 생산적노력의상실과공신력의 감퇴, ③ 개인의이기심을 채우기위한 부정한방법의횡행, ④ 정부의신뢰성과
권위의 추락 및 국가들의 불신감 증대, ⑤ 도덕적·윤리적 기준의쇠퇴, ⑥ 행정서비스의 부진과행정가격의 상승,
⑦ 행정의업무가인간의필요에 의한 결정 대신 화폐에의하여결정되므로 불공정한 행정공급의 성립이되기 쉽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는 것은 이 절의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정서적 체감이나 열거를 넘어서서 부패가 사회적 폐해를 낳는

과정을 좀더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가 사회적 폐악이라는 것은 공익의 훼손을 요건으로 하는 부패의

정의로부터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부패에 의하여 공익이 훼손된

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부패는 공직자의 주의와 노력을 원래의 직무행위로부터 일탈하게 한

다. 이 점에서 부패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로8 )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적

자원의 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공적서비스의 양과품질을 저하시킨다.

직무유기가 소극적으로 공익을 훼손한다면, 부패는 적극적으로 공익의

훼손을 수반한다. 즉, 공직자는사적이익의 대가로 그의 소유가 아닌 것,

즉 공익의 훼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이 일차적 폐해라고 한다면, 이

러한 부패가 만연되고 일반적으로 인지되면,9 ) 이차적인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즉, 동기구조가 왜곡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불확실성

이 증대된다. 

이러한 인지의 변화는, 정치적 불안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

회 문화적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냉소주의와 방관주의라는 형태의 문화적 폐해로까지

파급된다. 이하, 이러한과정을 보다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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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무유기는 소극적부패라고 할 수 있다.
9) 인지는 보통 불확실하게 즉, 부패가 있지만, 특정화하거나 증명할수 없는 형태로나타난다.



1. 부패의일차적폐해

우리는 부패의 일차적 폐해로 (i)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적 자원(공직

자의 주의와 노력)의 투입의 감소로 인한 공적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와 (ii) 사익을 추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공익의 적극적인 훼손을

꼽았다.   

이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공적 서비스의 목적이 공익의 향상에 있다

는 점에서, 우리는공익의 훼손과 공적 서비스의 훼손을 논리적으로 동일

하게 취급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적 서비스와 공익의 관계에 대하

여 중요한 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부패의 정의에

서 공적 서비스와 공익을 동일시하였다.    

즉, 공직자가 법령상 위임받은 권한과 재량에 의한 공적 서비스를 훼손

하는 것이 곧 공익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하였다. 그렇지만, 독재정

권에 의하여 명령된 공적 서비스는 오히려 공익에 배치될 수 있고, 따라

서 공적 서비스의 훼손을 가져오는 부패가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독재정권은 공익의 훼손 아래 정권유지라는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 행위의 주체로 간주될 수 있고, 거꾸로 독재정권에 봉사하

는 공적 서비스를 훼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가 오히려 국가전

체로서 공익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있다.  

이 경우, 부패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여지며, 부패의 일차적 효과와 이

차적 효과가 상반될 수도 있다. 즉, 부패의 일차적 폐해가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차적, 사회문화적 폐

해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경우도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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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공적 서비스

가 공익과합치되는 이상적인 행정제도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가 붕괴되어, 공정 서비스와 공익이 괴리되는 특수한 상황

에서의 부패의 역할은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하므로, 마지막 항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공적 서비스와 공익이 합치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먼저 중요한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왜 사회가 공익을 위하여 공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하므로, 공익이란 다름 아닌 국민 전체

(이후 세대를 포함하여)의 보편적인 이익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한 전제

아래, 왜 시민들의 자율성 또는 자율적인 거래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계약적인 집단통제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분석하는 하나의 시각은 이를 기구 상호간 분업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애로우(K. Arrow) 교수가 밝혔듯이, 우리는 사회를 조직하는 세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거래를 조직하는 시장기구, 생산활

동을 조직하는 기업기구, 그리고 개인과 기업을 지휘, 통제하는 국가기구

가 그것이다.1 0 )

아마도 특정한 사회에서 시장, 기업, 국가 기구 사이에 사회전체의 과

제를 분할하여 담당하는 최적의 분업상태가 존재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

다. 이러한 최적의 분업은 시민의 보편적인 취향, 그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기술수준, 또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는 계약과 거

래의 비용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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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간의 애정을조직하는 기구인 가정은보통 그 자체를기본 주체로간주한다.



세 조직 기구간에서 현재 분업이 최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

면, 부패는 곧 최적 분업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 앞서 기구간 최적분업

은 사회의 취향, 기술, 거래비용등에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과 물리적 법칙에 따라, 특정한 서비스

는 변함없이 공적 영역, 즉 국가의 기능에 속한다. 조정경기 에이트에서

키잡이( c o x )는 8명의 선원들과의 교감만으로 적절한 빈도의 구령을 붙이

고, 방향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소 잘못된 구령이라도 없는 편보다는 낫

다. 교통사고 장소에 앰뷸런스를 급파하는 것도 자율 또는 시장 기능에

맡기기 어렵다. 파견이중복되거나 거꾸로 전혀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중앙통제소가 운전사나 사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앰뷸런스를

파견하는데 실패하더라도, 파견명령을 중앙통제소에서 내리는 편이 낫

다. 이 경우, 키잡이의 구령이나 방향제시, 중앙통제소의 파견명령이 공

적 서비스이다. 사회적인 협력을 위하여 시간을 일치시키고, 행동양식을

일관성 있게통제하는 것이 유익한 경우는 적지 않다.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에 따라 이를 개혁하여 나가는 것은 국

가 고유의 역할이다. 경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

고, 거시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에 속한다. 이러한 공적

서비스의 훼손은 곧 분업체제의 훼손과 왜곡을 의미한다.  

공적 서비스의 훼손은 시장과 기업의 원활한 작동까지 훼손하게 된다.

공적 서비스의 훼손은 소극적 훼손과 적극적 훼손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소극적 훼손은 공적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는 공직자의 주의와

노력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른 생산과 마찬가지로 공적 서비스도

유형, 무형의 자본장비와 함께 공직자의 주의와 노력, 때로는 적극적 문

제해결능력과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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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부패행위도 마찬가지로 주의와 노력, 나아가 문제해결능력

과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부패행위로의 주의와 노력의 분산은 공적 서

비스에 투입하는 주의와 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적 서비스 생산을 비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 결과, 공적 서비스의 수량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저하되고, 결국공적서비스의 가격과 비용을 상승시킨다.

공적 서비스의 적극적 훼손이라 함은 단지 공적 서비스 생산에 주의와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의와 노력을 투입하여 공적

서비스를 파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

위가 그 자체로서 자발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의와 노력

의 대가는 물론, 그러한 부패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될 기대손실과의 합계

를 초과하는 충분한 반대급부가 주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드물지만, 아국의 무기나 군사기밀을 적국에 판매하는 간첩행위는 국

가 전체의 안위에 관련되는 심각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제단속시

간이나, 건설예정가를 업체에 알리거나, 압수한 물품이나 관용물자를 개

인이 착복하거나 민간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적극적 훼손에 속한다.  

도시계획에나 벤처기업지원, 기타의 예산배정이나 인사평가, 조세나

징용, 또한 입법적, 사법적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특정고객의 이

득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배분 받는 것도 적극적 훼손의 전형적인 경우들

이다. 의도적인 서비스의 지체로 급행료를 유인하는 독직행위도 적극적

훼손에 속한다. 부패가 전형적으로 공적 서비스의 소극적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훼손을 포함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훼손이 부패공직자가 추

구하는 사익과 거래되기 때문이다. 희소성의 세계에서 부패공직자가 추

구하는 사익은 거저 얻어질 수 없다. 그것은 공금횡령처럼 직접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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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여 사익을 얻거나, 탈세자와의 담합처럼 공익을 훼손하는 형태로

민간에게 편익를 제공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교부받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적극적 훼손에 의한 피해는 소극적 훼손의 경우에 비하여, 훨

씬 크고 심각할 수 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부패를

공익의 적극적 훼손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보통이다.

왜 부패라는 거래에서‘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지 않는가? 보통 사적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자발적인 거래는 거래로부터의 사

회적 잉여를 극대화한다. 이는 분업과 교환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중요한 전제는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사람 모두가 거래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보통의 사적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공적 재화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는 그러한 거래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기실, 공직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공적 서비스의 훼손

에 의하여 희생되는 공익의 크기는, 이상적인 제도 아래서, 이로부터 얻

어지는 부패 가담자가 얻는 사익의 총합을 초과한다. 왜냐하면, 부패 가

담자가 얻는 사익의 크기가 공익보다 크다면, 이상적인 행정제도에서 그

러한공적 서비스는 폐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성적인 부패행위에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사익의 총합에 비하여, 그

로부터 희생되는 공익의 크기가 수십배, 또는 수백배에 이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아니다. 설혹, 사익의 총합에 비하여, 공적서비스에 의한 일차

적 피해가 별달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에 논의되는 이차적 폐해와

사회문화적 폐해를 함께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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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의이차적폐해

부패의 이차적 폐해는 부패가 민간의 동기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데 있

다. 시장-기업-국가 간의 이상적인 분업제도 아래에서, 기업은 이윤 동기

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시장은 이러한 기업의 행동과 효용동기에 따

른 가계의 행동을, 가격을 매개변수로 하여,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도록

조정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에 의존하는 기업과 가계의 행동은 사회적 효율

성을 달성하도록 조정된다. 이러한‘보이지않는 손’의 작동은 기업이 품

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통하여 상호경쟁하에 이윤을 추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부패행위는 경쟁적인 품질향상이나 가격인하보다 손쉬

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부터 기

업가의 주의와 노력을 일탈시킨다. 즉, 부패는 단지 공적 서비스의 훼손

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활동, 나아가 가격기구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까지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11 )

문제는 이러한 부패를 통한 이윤창출이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는

것이다. 즉, 한 기업의 이윤은 다른 기업의 손실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

이다. 다른 기업의 부패행위로 손실을 본 기업은 부패에 가담할 추가의

동기(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얻게 된다. 

개별기업은 부패로부터의 이득이 기대손실, 즉 뇌물의 공여액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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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가 직접 가격을책정하는 경우가아니라도, 부패행위로부터의이익과부패행위를 위한 비용은가격기구, 따라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또한인허가, 특혜지원 등은 자원배분을 직접 왜곡시킨다.



부패행위가 발각되어 기소될 경우의 처벌의 기대값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부패가담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기업의 부패경쟁에 따라 부패이

윤은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부패의 사회적 손실과 별도로 기업은 부패경쟁에 따른 추가

의 비용, 즉 로비를 위한 주의와 노력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부패행위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것은완곡하고 낙관적인 표현이다.  

기업의 부패행위는 모든 기업에게 로비를 위한 주의와 노력이라는 추

가의 세금을 부담시킴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 즉, 서

로가 지는 게임이 되는 셈이다. 부패는 가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부패에

초연한 사람에게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불확

실성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시장의 작동을 방해

한다. 법규는모호하거나 형식화되고, 정부정책에도혼선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저축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 결국 국내자본의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과정

은 결국 단기적인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훼손으로 이어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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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의사회문화적폐해

지금까지의 일차적, 이차적 피해는 결국 물질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가 사회문화를 통하여 미치는 폐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부패가 한 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질을 통해서라고까지할 수 있다. 즉, 부패의 만연은 결국자신의 부패

를 집단적으로 정당화하는 수준에 이르며, 이는 부패에 대한 저항능력 또

는 사회의 자정능력을 변질시킴으로써부패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공직자의 부패가 부정확하게 인지되는 경향에서부터 시

작된다. 부패는 결국 공익의 훼손을 통하여 국민 일반에 인지되기 마련이

다. 부패공직자는 자신의 부패가 발각되지 않는데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

지만, 부패 당사자를 특정화할 수 없는 형태로 공익의 훼손이 노출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국민도 개개인

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는 한, 부패 당사자를 특정화하기 위하여 주의와

노력을기울이기 어렵다. 즉, 국민은이 경우에도‘합리적 무지’1 2 )에 빠지

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부패공직자는 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자를 부패에 가담시키거

나, 합리적 무지를 악이용하여 부패한 공직자와 청렴한 공직자를 구분하

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교란시킬 수 있다. 결국 부패공직자가 특정화되지

않은 채, 해당 부서의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불신 또는 명예의 추락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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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적 정보를 얻는데 사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보획득의 한계이득이 그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만 정보
를 얻는데그침으로써 발생하는 무지를말한다.  흔히 정보획득의 사회적이득은 개인의 이득보다 훨씬 크므로, 개
인의 정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무지’에 가까운것으로 묘사한다.



나게 된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공직자에 대하여‘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그레샴의 법칙( G r e s h a m’s law)이작용할 수 있다. 

즉, 진심으로 주의와 노력,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공적 서비

스를 제공할 의지와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을 회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명예를 존중하는 이들이 공직에서 자신의 청렴을 입증할 방법

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사회가 부패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

고, 부패는 구조화된다.

개인과 기업에도 유사한 문화적 변질이 초래된다. 정경유착의 진전에

따라 기업과 시장에서의 성공도 부패에의 가담을 통해서, 즉 부패이윤의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한 기업가와 부패한 기업가를 구분

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가 전체에 대한 불신에 따라, 진정한 기업가는 오

히려 은둔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초기의 정경유착에서만 관

찰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벤처지원이 부패한 관료와 부패한 사이비

벤처인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진정한 벤처기업인은 부패한 벤

처인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도 하지만, 또한 스스로 벤처를 포기하거나,

방관과 냉소주의에 빠져최선의 창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기업지원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지원, 사회복지지

원이나, 심지어는 B K 2 1과 같은 학예술지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으로 그레샴의 법칙이 확장된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쇠퇴하게 만들고, 찰나주의,

퇴폐주의, 한탕주의에 이르도록 가치기준을 전도시킬 수 있다. 전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불만의 증대는 정치적 저항으로 이어져

서, 설혹 그 자체로서는 심각한 정치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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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현격하게 증가시키거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위

축시키고, 또한 사소한 외적인 도전에 대한 사회적인 적응력을 낮춤으로

써 사회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부패를 괴물로 묘사

한다. 바로 이러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의 양심이나 청렴이 항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4. 부패기능론에대한반론

우리는 지금까지 공적 서비스와 공익이 합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패의 폐해를 분석하였다. 독재정권이규정한 공적 서비스가, 기실은 그

들의 정권이익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을 때, 공적 서비스가 공익에 배치되

는 경우를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군사독재하의 후진국에서 부패가 오히려

공익을 증가시키고, 관료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관료와 국민을 통합시키

고, 이익단체의 출현을 도와 정당정치의 실현을 촉진하였다는 부패기능

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경우, 부패공직자는큰 부패에 대한 작

은 부패의 저항으로서, 로빈후드와같은 의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기능론을 과다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가 상정한 경우가 매우 특수한 경우라는 점이다. 부패의 정의

에 의하면, 정권자체가 공익을 희생하여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패

의 조직체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조직체 내부의 부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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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서비스의 훼손이 반드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은아니다.  

둘째, 부패의 이차적 폐해, 문화적 폐해는 어느 경우에든 공익에 불리

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즉, 동기구조의 왜곡, 불공정한 기업경

쟁, 문화적인 패배주의는 이 경우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폐해가 된다. 물

론 이 경우에도 부패의 일차적 효과가 공익에 기여하고, 그이차적, 문화

적 폐해보다 충분히 크다면, 부패가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불합리

한 공적 서비스라도, 부패 없이 지키는 것이 전체의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위의 부패의 폐해는 단지 이상적인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크게 나쁘지 않은 제도하에서의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도 성립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서비스가 공익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의심되더라도, 이를 합치시키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

른 해법이지, 부패는결코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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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패의 척결

부패의 원인을 논의하려면, 먼저 부패숙명론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된

다. 부패숙명론은 부패가 인간의 본성이며,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도 부패

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부패숙명론이 옳다면, 부패의 원인을 밝히려

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게 된다. 

부패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라면, 부패숙명

론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부패를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라면, 부패숙명론은 성급한 패배주의이다. 결국 부패의 정

도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먼저 부패에 가담하는 개별 공직자의 입장에서 부패라는 행위

를 선택하는 논리를 분석한다. 다음, 주인으로서의 국민과 대리인으로서

의 공직자 사이에서의 비대칭정보가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힌다. 하나의부패는 다른부패가 자라기 좋은생태적 환경을 만든다.  

부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패가 어떻게 사회적 균형수준에 이르고

또 구조화 되는가를 게임이론(theory of games)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제이다. 사회는 부패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정책에서 어떻게 부패가 살아남는

가를메커니즘디자인이론의시각에서분석하는것이 마지막항을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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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직자의부패행위선택

단순화를 위하여 개별공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정상적인 직무

활동과 부패행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자. 부패에는 사적 이익이 있는

반면 사적 손실도 따른다. 사적 이득은 뇌물과 같이 주로 금전적 이득으

로 구성되지만 신분이나 신체상의 이득등 다른 형태를 취할수도 있다.

사적 손실은 주로 부패가 발각되었을 경우의 형사적인 처벌, 직장에서

의 추방(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퇴직금의 몰수), 대외적인 명예의 추락

등으로 구성된다. 부패가 발각될 확률은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

다. 사적 손실에는 발각 여부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양심의 가책과 같은

내적인 손실도 있을수 있다. 

이 미약한 힘은1 3 ) 부패의 사회문화적 동학이나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일정하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개

별 공직자가 이러한 부패로부터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의 척도, 예컨대 금

전으로 환산한 이익과 손실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또한

우리는 개별공직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개별

공직자의 행위의 선택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적 이득, 사적

손실의 크기와 확률- -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개별 공직자는 부패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이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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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실을 초과할 경우, 또 그 경우에만 부패를 선택한다.1 4 ) 일반적으로

부패로부터의 이득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반면, 부패로부터 기대되는 손

실은 지연되고 불확실한 형태로 주어진다.  

이 경우, 부패로부터의 이득이 부패로부터의 기대손실, 즉 (i) 부패가

발각될 확률과 (ii) 발각되었을 경우에 받게 될 손실의 곱을 초과하면, 부

패가 발생한다. 예컨대, 교통신호를위반하였을 경우, 그것이 교통경찰에

게 발각되어 기소될 경우, 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것이 유일한 손

실이라고 하자. 이제 교통경찰에 발각될 확률이 1 0 0분의 1이라고 한다

면,1 5 ) 기대손실은 5 0 0원이된다. 

이 경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약속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이득이

5 0 0원을 넘어선다면, 교통신호는위반될 것이다. 베커(G. Becker)에의

하면 부패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다만,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는 이득과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기대이득과 기대손실을 비교하였지만, 실제로는 금전적 이득과 손실이

주는 주관적인 만족(효용)에서의 득실에 따라 부패가 선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커감에 따라 주관적인 만족도 증

가하지만, 비례적으로증가하는 것은아니다.  

즉, 금전적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마지막 1원의 주관적 가치는 점차 감

소하므로, 주관적 만족은 비례보다 적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공직자가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자는 위험 프리미엄

을 요구하게 되고, 기대이득과 기대손실을 위험 프리미엄만큼 초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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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는 부패로부터 기대되는 이득과 기대되는 손실이 정확히 같은 경우, 부패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렇
지만, 그 반대를 가정하거나 또는 동전을 던져서결정한다 하여도 이하의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우리는 사고확률의 증가나명예훼손의 위험을배제하고 있다.



우에만, 부패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변화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복잡성을 무시하고 금전적 이득으로 환산하여 처리

하여도 무방하다.

결국 개별공직자의 부패는 그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지된 부패로부터

의 이득, 부패가 기소될 확률, 기소되었을 경우의 처벌의 세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즉, 부패 공직자가 인지한 부패의 이득이 클수록, 기소될 확률

이 작을수록, 처벌이경미할수록부패는폭넓게발생한다. 예컨대, 향락산

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서, 불법영업으로부터의이윤에 비례하여 뇌물의

유혹이 크고, 같은 이유로 내부고발의 위험이 작고, 설혹 기소되었을 경우

에도 직무유기 정도로 인정되어 처벌이 미약하다고 경찰이 합리적으로 인

지한다면, 우리는이 경우부패가빈번히발생할것으로추측할수 있다.

우리는 부패로부터의 사적 이득과 손실의 크기와 확률이 합리적으로

인지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 부패로부터의사적 이득은 확실한 형태로 주

어지는 것이 보통인 반면, 사적 손실(사회적 처벌)은 확률적으로 불확실

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부패공직자가사적 이득을 합리적

으로 인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처벌은 불

확실하므로, 이를 공직자가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된다. 우선, 부패 공직자가 기소되었을 경우의 처벌로 인지하는 것은 선

언된 법정 최고형이 아니라, 관례적인 처벌, 또는 기본적인 구조와 최근

의 상황 변화를 모두 감안하여 최선으로 예측된 수준의 처벌이 된다. 이

점에서 처벌의 위협뿐만 아니라, 위협의신뢰성이 관건이 된다. 

예컨대, 아들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이 학사경고를

받으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할 경우, 아들은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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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입장에서,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사적 이득이, 집에서 내쫓기는

사적 손실(사회적 처벌)에 비하여 작다면, 결국 아들은 학업에 전념할 것

이라는 추론은 옳지않다. 

아들은 설혹 학사경고를 받아도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학사경고를

받은 아들이라도 있는 편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아들이 꿰

뚫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협은 신뢰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는 위협은 결국위협이 없는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기소의 확률도 선언된 확률이 아니라, 관례적인 기소율,

또는 기본적인 구조와 최근의 상황 변화를 모두 감안하여 최선으로 예측

된 수준의 기소율이 된다. 요컨대, 선언된 처벌과 기소율이 아니라, 부패

공직자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처벌과 기소율이 부패 선택의 기준

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공직자의 행동이 환경, 즉 사적 이득과 손실의

크기와 확률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하였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부패는 환

경에 영향을 끼친다. 개별적으로는 미미한 영향도 전체로서는 괄목할 만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부패에 가담함에 따라, 사회

적 처벌이 경미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개인의 부패는 다른 사람들에

게 보다 쉽게 부패에 빠질 여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점에서 외부효과를 갖

는다. 이런 의미에서 부패는 전염된다.  

그러나, 이런 전염을 감안한 부패의 사회적 균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부패한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을 위임한 국민과의 관계를 먼저 논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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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평등한정보와도덕적해이

부패가 공익을 훼손하여 공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왜 자신

의 이익(공익)을 훼손 당하는 국민은 이를 저지하지 않는가? 결국 국민

은 공직자에게 해당 직무권한과 재량을 위임한 주인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다: 국민은 부패공직자를 식별하여 고발할 정

도로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1 6 )

부패에 대한 처벌은 부패로부터의 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

다. 따라서, 부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각될 확률이 1보다 충분

히 작을 것이 요구된다. 즉, 국민(또는 국민의 대리인인 감찰기관)이 부

패행위를 늘 고발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부패의 필

요조건이 된다.1 7 )

즉, 부패는 위임자로서의 국민이 수임자인 공직자가 원래의 위임된 직

무와 권한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공직자 자신처럼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일부는 알고, 다른 일부는 모르도록

정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불평등 정보 또는 비대칭 정보라고 부른다.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정보는 공직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대칭 정보가 부패의 필요조건이 된다.

비대칭 정보는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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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는 여기서 국민이 부패공직자를 고발하는 비용을 무시하고 있다. 고발비용이 있을 경우, 설혹 부패행위를 알더
라도, 공익의 훼손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1 / n의 개인적인 이득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고발의 비용이 클 경우, 고발
을 포기하게 된다.

17) 다른 가능성은 기소의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는 공익의 훼손보다 큰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하에서는보통의 주인-
대리인 모형에입각하여, 기소(위임취소)의비용은무시하기로 한다.



직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대리인이다. 이상적으로는 대리인은 주

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부여되지만, 실제로는 대리인은 비대

칭정보의 그늘 아래, 공익을 위하는 외양을 취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원래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험에서 먼저관찰되었다.    

즉, 화재보험 가입자(대리인)는 보험회사(주인)에게 발견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화재예방 의무를 소흘히 하거나, 심지어는 보험건물에 실화를

위장하여 방화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이러한 연유에서 비대칭정보 아래

대리인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주인-대리인 간의 직무의 위임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주인-대리인 문제’또는 단순히‘대리 문제’라고 부

르기도 한다.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 국민은 대리인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한 대리

인의 고객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부패로부터 공익을 보호할

동기를 가지지만, 고객으로서의 국민은 대리자의 부패에 가담하기도 한

다. 더욱이, 부패에 가담하는 국민은 부패의 정황을 아는 반면, 일반 국민

은 이를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동기와 정보 양면에서 명백히 구

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인-대리인의 모형에 의하면, 공직자의 고객(민

원인)으로서의 국민은 광의의 대리인에 속한다. 즉, 국민은 전체로서 주

인이기도 하고부분(고객)으로서는 대리인이기도한 셈이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직자인 대리인과 공직자의 고객인 대리인으로 계

층화되는 셈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주인-대리인-고객 관계로 부르기

도 한다. 이와 같이 대리인-고객으로대리인이 계층화된 구조에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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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일어난다. 더욱이 우리는 대리인인 공직자 자

체도 기실 여러 단계의 주인-대리인으로 계층화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념

하여야 한다.

비대칭 정보에 의한 도덕적 해이, 또는 대리 문제는 보험에서 뿐만 아

니라, 지주와 소작인, 주주와 경영인, 은행과 차입기업 등에서 폭넓게 관

찰된다. 이들은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어느경우에든 대

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거나 피상적인 관찰만으로는 대리인의 행동

이 주인의 이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어느 경우에

든 사후적으로 행동의 성과물은 관찰되지만, 부실한 성과가 대리인 노력

의 해이에 의한것인지, 환경의악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행동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

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민은공직자의 업무과정을 살펴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이 공익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둘째, 공직

수행의 성과는 관찰되기 어려우며, 또한 관찰되더라도 그 성과를 공직자

의 노력의 결과와 환경 요인의 결과로 나누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공직자에게는 소작인이나 전문 경영인처럼 성과의 배분이나 스톡 옵

션과같이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는 유인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다만, 민주주의제도 하의 정치인의 선거, 선출된 정치인의 임명권, 임

명된 대리인에 의한 사법적 감찰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대리 문제

를 줄이는 유인 또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직자

의 복잡한 계층구조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비하여,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견제 수단은 지나치게 우회적이어서 충분한 실효

성을 갖기 어렵다. 비대칭정보의 다른 폐해인 역선택의 문제는 부패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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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즉 그레셤의 법칙에비유하여 이미 언급되

었다. 역시 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평균적인 사고 확률만을

파악하여 평균적인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회사(주인)의 입장에서

‘좋은 위험’(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은 사라지고‘나쁜 위험’(사고 확률

이 높은 사람)만 보험시장에 남는경향이 발견된다.  

보험가입의 선택이 주인(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이를‘역선택’이라고 부른다. 국민이 청렴한 공직자와

부패한 공직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직자의 평균적인 성향만을 알 수 있

을 때, 청렴한 공직자는 사라지고 부패한 공직자가 남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비대칭 정보에 의한역선택의 일종이다.

3. 부패의사회적균형

지금까지 우리는 부패를 개인의 선택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분석하거

나, 주인과 대리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기실 부패는 공직자 상호간,

또는 고객으로서의국민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의존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부패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보고, 그 사회적 균형을 분석하는 것

이 부패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의 주인-대리인 모

형은 세 가지점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개인의 선택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였지만, 이제는

그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부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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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부패를 선택하였을 경우에의 기소될 확률이나 기소되었을

경우에의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인의 행동을 분석할 경

우, 그러한 영향은 미미하므로 무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전체의

부패의 균형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미미한 효과의 합이 전체의 부패수

준에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리인으로서의 공직자는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공직자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수평적으로 업무

가 구분되어 있고, 또한 한 업무 내에서도 수직적인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 공직자의 부패의 선택은 다른 공직자의 부패와 상호의존

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른 공직자의 부패의 선택 여부가 한 공직자의

부패로부터의사적이득과 손실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공직의 위임행위에서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민전체로서 공익을 위하여 그 책임을 공직자에게

위임하였지만, 국민의 일부는 다른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득

을 추구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일부 국민은 부패한 공직자의 주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일부국민의 부패에의 가담은 다른 국민의 부

패의가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대리인 상호간의 전략적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부패는 대리인 상호간의 작용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공직자 상호간, 감

찰자와 공직자간, 민간과 공직자간, 고객으로서의 민간 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부패는 어떤 수준에서 사회적

균형에 이를 것인가? 부패는 반복되는 행동이다. 개인은 시행착오에 따

라 적절한 부패수준을 모색하여 간다. 개인의 시행착오가 완료되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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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황에서 최적의 부패수준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직자(또는고

객으로서의 국민)의 선택된 부패 수준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

다. 사회 전체가 최적의 부패수준의 조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러한 모든 모색이 끝나서 다른 대리인들의 부패 수준을 주어

진 것으로 간주하면, 각 대리인의 부패가 개인적으로 최적의 수준에 도달

한 상태를 부패의 사회적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부패수준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어

느 개인도 현재의 부패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동기가 없는 상태

를 말한다. 결국 부패의 사회적 균형에서는 부패의 상호의존적인 조정과

정이 완료되어 매기같은 수준의 부패가 반복된다.

사실 부패는 당사자로서도 위험한 게임이다. 부패공직자의 부패이윤

( =이득 - 기대손실) 또는 보상은 동료공직자나 부패가담고객의 협조 여

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눈앞의 이득을 탐하다가, 거래상대방이

언제 고발자로 표변할는 지 알 수 없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부패이득의

배분에서 중요한 위협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패공직자는

단순히 주어진 사적 이득과 기대손실을 비교하여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

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다른 경기자의 반응에 따른 이득과 손실의 변

화를 고려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기를 두면서, 나로서는 좋은 수를 두었지만, 상대방이 내 예상대로

받지 않아서, 악수로 변했다고 상대를 탓할 수는 없다. 오직 상대방이 상

대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응수하였을 때에도, 나의 입장에서 최선이 되도

록 내 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방의 최선의 대응을 감안하여

나의 최선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게임의 철학이다. 부패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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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모든 경기자가 이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여도 현재의 전략을

변경할 동기가 없는 상태를‘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부른

다. 부패가 게임적 특성을 지녔다면, 앞서 언급한 부패의 사회적 균형은

단순히 개별적인 최적화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게임의 내쉬균

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가 발각되어 기소될 경우 그 처벌은 부패

의 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부패를 수행하는 공직

자가 단순히 주어진 이득과 기대손실에 따라 최적의 부패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패의 이득을 늘리는 한편, 부패가 발각되고 기소될 확률

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료나 상관, 유관 기관이나 제3의 감찰자가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일차적으로 부패에 동료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들은 부패

행위를 가장 쉽게 발견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함께 부패를

선택할 경우, 동료들이 부패를 고발할 위험을 줄이는 한편, 기소되었을

경우에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심리적으로 불안은

물론내적인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킬 수도있다. 

동료를 부패로 끌어 들이는 단순한 방법은 직접 부패에 가담시키고 부

패의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다. 동료가 이를 거부하면, 거꾸로 정상적인

업무 협조의 거부로 위협하기도 한다. 부패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경향이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더욱

심하다는 것은이를반영한다.

부패의 이득은 공직자 별로 상호견제를 위하여 분할된 권한을 결합함

으로써 비례를 훨씬 넘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부패를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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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 때로는 제3의 감찰자까지도 매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직화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각될 확률과 처벌의 강도를 줄임

으로써 부패의 기대손실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 그렇지만, 부패의 조

직화가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조직이 커짐에 따라, 조직 유지의 비용, 즉 구성원의 협조와 충성

을 유지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부패조직은 은밀한 조직

이므로, 정상적인조직이 동원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을 동원하기 어렵다.  

둘째, 조직의 결합생산물로서 부패의 이득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내적

인 고발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그 결과로서의 공익의 훼손은 외부자의 관

찰에 점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조직의 규모는

핵심부서의 핵심공직자의 점조직과 같이 비교적 작은 수준에서 최적 규

모에 이를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연줄에 의한 인사는 부패공직자 상호간

의 담합과 조직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상호간의 신뢰, 이에 입각

한 협조와 충성, 조직 배신자에 대한 보복을 사적 조직에 의하여 손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순환보직이나, 정기적인 휴가, 내부고

발자의 보호와 사회적 포상은 이러한 담합과 조직화에 중요한 장애로 작

용하게 된다.

뇌물, 강탈, 독직과 같이 국민을 상대로 한 부패의 경우에는‘고객’으

로서의 부패 가담자인 국민을 새로운 경기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뇌물의

경우, 공직자는 해당 인허가 업무의 분담으로 부패의 이득을 제공하는 독

점적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정당한 기업 독

점에서처럼 독점이윤을 모두 취할 수는 없다.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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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칠 수도 없지만, 고객인 뇌물 공여자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

기 때문이다.  

결국, 부패한 공직자와 고객은 은밀한 협상에 들고, 상호간에 비밀을

유지할 충분한 동기가 생기는 수준에서 부패의 이득이 배분되는 것이 보

통이다. 이러한 협조관계는 부패 공직자와 부패 고객과의 사이에 반복적

인 게임을 통하여 상호신뢰가 형성될수록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뇌물이 공직자와 고객 사이의 상호 유리한 자발적인 거래에 의한 것임

에 반하여, 강탈과 독직은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한 일방적인 착취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고객이 이에 저항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

다. 따라서, 강탈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차등화된 불리한 처분

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항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그 불리

한 처분이 정당한 외양을 취할 것을, 적어도 입증되기 어려운 형태일 것

을 필요로한다.  

관리대상인 민간인들이 보편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을 때, 공직자

가 이들을 선택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자. 즉, 차별적인 취급에 저항

할 권한이 법규 위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은 관리

대상인 민간인은 공직자에게 훌륭한 강탈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술적으

로 가능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기소율을 갖는 부패의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향락산업의부패는 아마이에해당할 것이다.  

독직은 민간이 당연히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받을 공적 서비스의 제공

하는 직무를 공직자가 유기 또는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것을 위협수단으

로 추가의 보상을 요구한다. 서비스의 유기는 민간인이 무지한 경우에 국

한된다. 그렇지만, 서비스의 고의적인 지체, 또는 처리순위의 인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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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공직자의 사적 기대손실(사회적 처벌)의 위험없이 이루어질 수 있

다.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처리 순위의 규칙이 없다면, 또 일정 시한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민원인이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민원에

서의 급행료라는 형태의 부패는 이러한 공직자 주도 방식의 균형에 해당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탈과 독직은 고객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자는 보다 불확실한 게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공

직자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할 것이다. 강탈과 독직은 자발

적인 뇌물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 즉 재량권의 행사로 인한 부패이득을

고객과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위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고위 공직

자일수록 행정의 성과가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공익을 훼손하

지 않는 있는강탈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도있기때문이다.

부패에 가담하는‘고객’이 다수일 경우, 부패 게임은 이들 사이의 경합

을 포함하게 된다. 고객이 기업인 경우, 부패에 가담하는 기업과의 경쟁

에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기업은 부패와 타협할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경합에 의하여 부패의 공급자는 보다유리한 위치에 서게된다. 

즉, 부패이득에 대한 분배율을 올리거나, 약속 또는 희망을 경합자 모

두에게 보여 줌으로써 중복된 뇌물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합이 부패공직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합하는 고객은 결국 호

의적인 선택에서 배제될 경우 뇌물행위의 고발자로 돌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정당한 선택을 호의로 위장하거나, 호의를

정당한 차별로 위장할 수 있는범위내에서, 뇌물을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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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뇌물 공여자로서 고객 전체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뇌물을 요구받

는 셈이고, 그들이 이에 항거하여 담합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 이러한 고

객의 부패 담합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일어난다. 건설

공사에서의 입찰자의 담합은 적지 않은 경우 명시적이며, 때로는 업체

선정의 주도권을 공직자에게서뺏어올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응찰 조건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공직자의 호의는 별다른 작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뇌물을 절약한 이득은 낙찰공사의 이득과 함께 담

합자에게 분배되는 셈이다. 납세자로서의 전문직 종사자의 담합은 묵시

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으며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킬 정도

로 강력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과소 신고의 경우, 비교 분석이 무의미하게 되며, 한정된 조

사 인력으로 모든 전문직 종사자를 사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제까지 공직자의 고객은 비공직자인 민간인으로 상정하여 왔다. 그렇지

만, 공직업무의 분업은 한 공직자의 고객이 다른 공직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한다. 

예산과 인원의 부서별 배정, 공직의 감찰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업무 분야에서도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와 인사권의 대상인 하급자

는 대리인-고객의 관계에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앞서와 같은 뇌

물, 강탈, 독직의 부패가 생기고, 공직자-민간인의 경우와 유사한 대리

인-고객 사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부패의 사회적

균형을 공직자는 물론, 고객으로서의 국민까지를 포함하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부패 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 어느 누구

도 현재의 부패수준을 변경시킬 동기나 유인이 없는상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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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패의 사회적 균형은 구성원의 개편에 따라, 즉 새로운 공직자

의 채용이나 공직자간의 교체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

한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공직자가 높은 윤리의식(따라서 부패로부터의

높은 사적 손실)으로 무장하여 기존의 부패행위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부패의 담합이나 조직이 붕괴될 수 있기때문이다.   

부패가 이러한 교란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안정적일 때, 즉 높은 윤리

의식의 새로운 공직자도 빠른 시일 안에 기존의 부패에 가담하게 하고,

교란된 부패 담합과 부패 조직을 손쉽게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

었을 때 우리는 부패가 구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어진 부패수준이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부패의 유인이 충분히 커야 한다. 즉, 부패의 이득이 크고, 이에

반하여 기소될 확률이나 기소되었을 경우의 처벌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

둘째, 주어진 부패역할에 대한 도덕적, 사회문화적 저항이 누구에게나

충분히 낮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랜 관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구조적인 부패균형은 사회제도와 윤리의식의 산물이다.  

즉, 사회제도가 불합리할수록, 또 윤리의식이 낮을수록 구조적 부패균

형의 부패수준은 높을 것이다. 사법부의 오랜 관행인 전관 예우는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부패의 유인은 충분히 크다. 퇴직

한 법관이 국유재산 불하 소송을 맡는 경우, 승소의 사례는 수십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재판이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승소의

확률은 높은 반면에, 담합으로 기소될 확률은 전무하다. 또한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진 만큼, 당사자든 현임 법관이든, 일반 국민까지도 사회문화

적 저항이 없다. 전관 예우와 유사한 제도가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여

제1장부패란무엇인가•45



러 감독부서에 존재함은 잘 알려져 있다. 편집 재량권을 이용한 언론부패

나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한 의료부패도 이에 속한다. 경제개발의 과정에

서 관행화된 정경유착도 또다른 예이다. 개발초기 차관자금의 배분, 국유

산업의 불하와 인허가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였다.  

군사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필요성에 따라, 특혜를

받은 재벌이 이득의 일부를 헌납하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이것이 오랜 관

행으로 정착되었다. 이 경우에도, 부패의 이득은 크고, 기소될 확률은 거

의 없으며, 또한 도덕적 저항도 쌍방간에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부패의 구조는 지금도 심대한 후유증

을 남기고있다.

우리는 부패의 구조화에 대하여 서둘러 단서를 달 필요를 느낀다. 구조

화는 역시 정도의 문제이다. 부패는 결국 인간의 행동이고, 강력한 인간

의 의지에 따라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부패의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구조화의 정도는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강력한 의지

가 필요한 가를 나타낼 뿐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높은 수준의 부패가 강

력하게 구조화되었을 경우에, 국가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

책이되는 경우도 없지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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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의사회문화적동학

앞서 부패의 구조적, 사회적 균형이 사회제도와 윤리의식의 산물이라

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제도와 윤리의식은 부패와 별도로 주어지

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부패가 사회제도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조직화된 부패는 때로는 사회제도를 부패조직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

을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 윤리의식도 부패의 만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만연된 부패는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청렴을 덕목이 아니라 무능

의 결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들은 윤리의식 자체는 상대

적인 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인 비교는 흔히 편향되는 경

향이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부패는 상대적으로 크고 악성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의 부패는 사소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

은 조직 대 조직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상승작용을 통하여 더욱 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부패를 경쟁적으로 키우는 반면에, 윤리의식을

경쟁적으로 감퇴시키는 경향을 나을 수 있다. 이러한 부패, 제도와 윤리

의식의 상호작용이라는 악순환을 통하여 부패는 더욱 심화되어 이윽고

국가를파멸시키는 수준에 이를수 있다.

부패가 위에서 서술한 악순환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한 거꾸로 선순환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역사적인 증거에 비

추어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나 중국과 같이 부패로 파멸에 이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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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부패의 수준이 점차 낮아져 왔다는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스(D. North)가 주목하였듯이,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한 남미와 북

미도 중요한 사례로 대비된다. 부패의 조직화에 따라 훼손되는 공익이 어

느 정도를 넘어서면, 이를 뒤엎고 공익을 복구하는 정치적 혁신가가 국민

의 지지를 받게된다. 새로운 제도 아래, 부패의균형수준이 낮아지면, 이

는 다시 국민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더욱 낮은 부패를 보장하는 제도

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은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키

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부패는왜 사라지지않는가?

우리는 부패가 어떻게 선택되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또한 어떻

게 성장하는가를 살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왜 부패가 아직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가를 밝히

기 위해서는 거듭된 반부패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를 논의하지 않으면 불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상적인

반부패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 다음, 현실의 반부패

정책이 이로부터 어떻게 괴리되어 실패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앞서 부패의 사회적 균형을 주어진 제도와 윤리의식 하에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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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패수준이 변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사람의 부패수준도 변경할 동기

가 없게 되는상태로 정의하였다. 

부패의 기대이윤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자

는 상대방의 최선의 대응전략을 감안하여 나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러한 게임의 균형은 주어진 제도, 즉 게임의 규칙(경기자, 선

택 가능한 전략, 각 전략의 조합에 대한 보상의 배분)에 의존한다. 게임

의 규칙이 변하면, 균형부패수준이변한다. 

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간주하고, 게임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도록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고안하는 이론을‘메커니즘 디자인 이론,’

또는 단순히‘메커니즘 이론’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경제학이나 게임이

론이 주어진 제약 하에서의 행동의 분석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메커니즘

이론에서는 게임의 규칙 또는 제약이 선택변수로 되기 때문에, ‘헌법적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적’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은

흔히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사유권을 비롯한 모든 제도를 가변적인 것으

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메커니즘 이론의 시각에서 게임의 경기자는 디자이너 또는 사회계획인

의 지시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디자이너

는 대리인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인 수행을 통하여 결과에 도

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다만, 모든 지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그로부터 일탈할 동기가 없도록, 즉 동기

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탈이 직접 관찰될 경우, 우리는 충분한 처벌을 고안하면 된다. 일탈

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비대칭 정보), 우리는 이를 거짓 보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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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되지 않도록 지시의 체계를 고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정직신고조건’이라고 한다.1 8 )

따라서 디자이너로서 사회계획인의 목적은 각 대리인에게 물리적으로

강제하거나 정직신고조건에 부합되는 지시만으로 구성된 게임의 규칙에

의하여, 게임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시의 체계

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지시의 체계를‘최적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예시로서 케이크를 두 아이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게 하는 메

커니즘을 입안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제, 한 아이에게 먼저 케이크

를 둘로 자르게 하고, 다른 아이에게 원하는 조각을 선택하게 한다고 하

자. 위의 케이크 분배의 메커니즘은 정직신고조건을충족시키고 있다.

첫째 아이가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자름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또한, 케이크로부터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최적

메커니즘이기도하다.  

위의 예시에서 사회적 목표가 단순히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행 가능한 규칙 하에서의 개인의 동기와 전략적 행동의 균형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유도되는 것은

다시두 가지특성에 의존하고 있다.  

첫째, 형의 행동에 대해서, 즉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잘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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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의 윤리의식, 즉 영원히 발각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을 사익에 우선하는 정도는 정직신고조건을 부분적
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동기에 부합된다는 것은 공익에 충실한 행동이 사익을 위한 행동에 비하여 기대이윤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윤리의식은 사익을 위한 행동의 기대손실을 높임으로써 동기부합성, 따라서 정직신고
조건의제약을 완화시킨다. 그 결과, 이 경우의 최적 메커니즘은 보다 낮은 부패수준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할수 있게 된다.



그 손실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위협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해소

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찰자를 둔다면, 그

감찰자를 누가 감찰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를‘감찰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그러한 감찰의 딜레마를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율적

으로 해결하고 있는것이다.

다양한 반부패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과연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제로 반부패

정책은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만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져

서 불만이 상존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실제로 부패수준이 낮아졌다는

증거도 있고, 기대수준이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과거에 드러나지 않던 부패가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반부패정책들이 적어도 원래 약속하였던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거꾸로, 기존의 반부패정책이

과연 반부패를 목적으로 하였던가를 의심하는 비관적인 설명도 가능하

다. 반부패정책을 디자인하는 주체는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척결을 표방하지만, 일단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부

패구조를 유지하는데 매력을 느끼게 된다.   

결국 정치권력은 집권초기에 권력을 장악할 공백을 만들기 위하여 최

소한도의 부패청산만을 제공할 뿐이다.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관료조직

을 추스를 필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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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관료조직은 부패의 근원이 되는 재량권의 침해, 투명성의 제

고, 견제제도의 도입에 조직적 저항을 하게 된다. 결국 정치권력은 관료

조직과의 타협에서 부패를 온존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낮아졌

다면, 그것은 반부패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수준의 개선에 의하

여 더디게 개선된 것 뿐이라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목적함수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이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우선시 하는 것도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부패는 정치권력과 관료조

직의 중층화 된 대리 관계의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

도 메커니즘 전체, 즉 정치개혁과 규제개혁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

는 공직제도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반부패정책은 사정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다. 즉, 기존의 메커니즘에 추가의 하부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임시기구의 설치나, 특별조치에

의한집중단속의 형태를 취한다. 

부패는 일시적으로 잠복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부패에의 유인이 남아

있는 한, 부패구조는 온존하고 집중단속기를 지나고는 아마도 더욱 강인

한 형태로 소생한다. 부패를 히드라와 같은 괴물로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인물 위주의 접근도 반부패정책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반부패정책은 보통 부패한 인물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부패를 야

기하는 유인구조를 소흘하게 취급한다. 우리는 구조화된 부패에서 개인

의 양심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적으로 정직이 처벌받

고, 거짓이 포상받는 상태에서 양심이라는 내적 동기는 쉽게 허물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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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더욱이, 부패 조직은 새로운 침입자를 합류시키거나 도태시키기

위하여 힘을 모은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외면하고, 인물에 집착하는 것은

실패의 첩경이 된다. 청렴한 인물을 찾는 것보다 부패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우선이다. 

우리 사회에 개인의 양심을 보완하는 명예제도의 발달이 취약하다는

것도 중요한 제약이 된다. 굳이 마샬(A. Marshall)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회적 명예는 금전적 이득을 능가하는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렇

지만, 거짓에 대하여 폭넓은 관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렴하고 충실한

공직자는 흔히 음해의 대상이 된다. 국민으로서는 진실과 음해를 구분

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은 공직자에 대하여 평균적인 부패 수준을 인지할

뿐이다.  명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물질적 보상에 대하여 과도한 부하

가 걸리게 된다. 명예제도에 대신하여, 연고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

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된다.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공식적인 처

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고주의는 이에 덧붙여 독특한 포상과 처벌을 마련한다. 실제로 공식

적 처벌은 불확실하게 주어지지만, 연고주의에 의한 처벌은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주어지는 수가 많다.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부패조직이라면, 이

러한 사적처벌이 훨씬 중요한 동기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공직자는 부패행위로부터의 이득과 기대손실을

비교하여 부패의 선택을 결정한다. 부패행위로부터의 이득과 손실의 전

략적 상호의존성을 무시한다면, 부패는 (i) 그로부터의 이득이 크거나,

(ii) 기소될 확률이 작거나, (iii) 기소되었을 경우의 처벌이 미약할 경우

생긴다. 

제1장부패란무엇인가•53



실제로 부패행위로부터 이득이 공식적 처벌보다 큰 경우도 흔히 있다.

특히, 처벌이 벌금의 형태를 취하고, 벌금이 물가나 소득 상승에 연동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 기소확률이 1 0 0 %라도 부패는 계

속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부패이득보다 큰 수준에서 결정된

다. 이 경우, 부패는기소확률이 충분히 낮을 때 일어난다. 

기소확률이 1 0 0 %보다 작다면, 부패를 막기 위하여 처벌은 반비례적으

로 커져야 한다. 그렇지만, 기소된자와 아닌 자에 대한형평성의 고려 때

문에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소가 무작

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부패

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부패행위의 손익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된 처벌이나 기소확

률이 아니라, 공직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즉 신뢰성 있는 위협이 되

는 처벌이나 기소확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형

성되는 것이 아니다. 선언된 처벌이나 기소확률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동안,

부패공직자는 잠복하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서서히 버리고 새로운 반부패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끈기 겨루기와 같다.

그렇지만, 반부패정책이 충분한 신뢰를 쌓기 전에 포기되면, 잠복하였

던 공직자는 위협이 허상이었다는 원래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 점이 일시적인 반부패정책이 오히려 부패조직을 강인하게 만든다고

추론하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리관계가 중층화 될

수록 대리문제, 또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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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유인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유인체제를 갖

추는 데 사회적 저항이 존재한다.1 9 )

중층화된 대리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로 바꾸는 것이 행정효율의 관점에

서나 부패방지의 관점에서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반부패정

책은 이러한 대리구조의 문제를 소흘히 하고, 오히려 감찰구조를 중층화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부패정책이 부패행위의 상호의존관계를 소흘히 다루는 것도 중요한

결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부패균형의 관점에서 한 부분에서의 부패

의 추방이 곧 전체 부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정부발주

의 공사에서 공직자만을 단속하는 것은 단지 수주의 잉여가 담합된 건설

업체의 잉여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서의 향

락산업의 집중단속은향락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은둔시킬수 있다.

반부패정책의 파급효과와 부패의 상호의존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대처

하지 않으면, 부패는 다른 부문에서 다른 형태로 생겨나게 된다. 이행될

수 없는 선언적 강제는 오히려 부패를 부추길 수 있다. 현실에 비하여 이

행하기 어려운 엄격한 제약을 둔다면, 단속자는 엄격성에 비례하여 작은

기소율에 따라서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단속자는 가장 심각한 위

반을 단속하는 것이아니라, 단속하기쉬운 곳을단속하게 된다.2 0 )

제1장부패란무엇인가•55

19) 예컨대, 특정 부서가 예산을 절약하여 세계잉여금을 남겼을 때, 뉴질랜드처럼 상여금으로 지급될 수 있을까?  우리
의 경우, 오히려 차기예산의 감축이라는 처벌이 예상된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이든, 과도한 가
격이든, 주어진 예산을소진하여야 한다.

20) 주차단속에서 우리는 네거리, 골목길, 소화전에 한 대 서있는 차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주차
단속원은 주거지역의 일렬로 서있는 주차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성과는 단속대수에 의하
여 일률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의 폭넓은 재량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유인할 수 있다. 공

해, 소방, 위생, 향락산업을 둘러싼 부패가 그렇다. 집행가능한 현실적인

기준으로부터 단속을 시작하여 점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경향이 많다. 적어도 단

속의 성과에 차등을 두든지, 피단속업체에 저항권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반부패정책은 흔히이러한 유인구조를 무시한다.

정직신고조건도 반부패정책에서 흔히 무시되는 기준의 하나이다. 거짓

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득이 된다면, 그것은 부패를 유인하는 구

조를 가진 셈이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없애야 한다. 그것이 꼭 필요하

다면, 직접적인감시, 또는 사후적인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도 정직신고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적인 감독의

중요한 형태이다. 다만, 연고주의에 의한 사적 처벌을 보상할 만큼 충분

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는 회의적이다.

견제와 균형은 지속적인 감시를 확보하는 자율적인 장치이지만, 반부

패정책에서 소흘히 취급된다. 기실, 시장도 수요, 공급자 간에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

체는 바로 가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이다.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고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부패정책은 흔히 상위의 감찰기구를 두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이

를 다시 누가 감찰할 것인가라는 감찰의 딜레마가 따르게 된다. 견제와

균형은 이러한 감찰의 딜레마를 풀면서 싸고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감시

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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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존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반부패의 의지가 확고하고, 대리인들의

신뢰를 얻을 만큼 충분히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규제와 단속이 현실에 맞

게 조정되고, 정직신고조건에 부합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공직자와 민원

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도입된다면, 부패감소와 의식수준의 개

선이라는 누적적 선순환과정이일어날 것이라는 것은분명하다.

6. 소결: 사람인가? 제도인가?

부패의 원인이 사람인가, 제도인가는 오래된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이

상적으로 정직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회에서 부패는 없다든지, 모든 행

위가 투명하게 관찰되는 제도 아래 부패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는 의미없는 공리공론일 뿐이다.  

논쟁을 회피하고 싶다면, 부패는 사람과 제도의 결합생산물이라고 답

하는 편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지향하는 바가 부패를 척

결하기 위하여 사람과 제도의 어느 편에 주력하여야 하는가에 있다면, 이

같은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 거꾸로 질문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어

느 쪽도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을는 지도 모른다. 사람이 바뀌어도

부패는 계속되더라는 증거로 부패를 없애겠다고 비판하던 사람이 기실

권력을 갖고나면, 부패에안주하던 예를 들 것이다. 

제도를 바꾸어도 부패는 계속되더라는 증거로 새로운 선진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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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예를 들 수 있다. 기실 이러한 관찰이 이러

한 질문이 오래된 논쟁거리로 살아남게 한 이유일 것이다.

조직화, 구조화된 부패에서 개인의 양심이 무력할 수 있음은 이미 밝혔

다. 우리는 개인의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패의 사회적 균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작은 양심

의 차이도 적절한 메커니즘 디자인에 의하여 증폭될 때, 부패수준의 커다

란 차이로 전환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인적 자원의 재배분, 즉 보다 청

렴한 사람이 공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부패의 균형수준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수도 있다.

제도를 바꾸어도 부패는 계속되더라는 관찰은 중요한 오류를 가질 수

있다. 제도는단지 선언된 법이 아니다. 제도는선언이 아니라, 실효성있

는 상벌의 체계이다. 정직하라는 법이 거짓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

짓에대한 법적, 사회적, 문화적처벌이 거짓말을 없애는 것이다.  

거짓을 처벌하기는 커녕, 기실 거짓을 포상하면서 정직하라는 법을 만

드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직하라는 법이 유효한 제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처벌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실

제로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되리라는데 대한 신뢰가 필요하

다. 이러한 신뢰의 형성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새로운 규칙에 의하여, 기존의 구조화된 부패가 와해되고, 새로

운 사회적 균형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운 법

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다시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

까?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은 사람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줌으로써 오

히려역기능을 낳기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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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논리는 흔히 청소년 시기의 윤리교육의

중요성으로 낙착된다. 그렇지만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논리에도 중요한

오류가 있다. 윤리교육은 단지 시험지에 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

니다. 학생도수업을 통해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의현실에서 정직과

거짓이 어떻게 포상되고 처벌되는가를 관찰하면서 합리적으로 행동의 기

준을 학습하게 된다.  

윤리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받아 이루어지는 셈이다. 수업과 현

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생은 답안지와 행동기준을 일치시키지 않을 것

이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도덕적 권위에 대한 냉소주의가 심화될 수조차

있다. 개인은 결국 자신의 이득과 기대손실이라는 바뀐 환경- -그것을 신

뢰한다면- -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사회적 균형으

로 수렴하고, 또한 부패구조를 바꾸기 마련이다. 즉, 단순한 제도의 이식

이 부패를 일거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패의 폐해가 시간을 두고

구조화되듯이, 부패의 청산도 시간을 두고 구조화 된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양심에 비하여 개인이 외적인 환경이 주는 제약, 이득과 기대

손실이 부패를 결정하는 훨씬 강력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꾸

어 말하면, 양심은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는 그 소중한 양심을 아끼고 증

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면, 그것은우리의 유전자 탓이아니다.  

제도를 합리적으로 인지된 사회적 포상과 처벌의 체계로 이해한다면,

깨끗한 인물도 부패한 인물도 결국 제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패의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제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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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사회의부패수준에대한
국내·외 인식*

1. 부패수준의측정배경과필요성

한 국가나 조직 및 기업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부패의 실상에 대한 평가는 측정기법과 측정자의

가치관, 철학, 문화환경에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소지가 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부패행위 당사자간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행

위로부터 나타나는 부패는 선량한 제3자의 기회와 권익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신뢰를 붕괴시키게 된다. 또한 부패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가격신호체계를 파괴하여 결

국 시장경제질서를 붕괴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패는 사회, 국가, 국민 뿐

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공적이므로 사전의 예방은 물론 사후에도 엄격하

고 공정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것이 부패인지

그 수준과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표하는 것이필요하다. 

1 9 9 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에서

국가별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를연례적으

로 발표하게 되면서 C P I는 국가경쟁력지수와 신뢰도지수 측정자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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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반부패정책의 중심적인 평가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

듯 부패지수는 국가경쟁력과 신뢰도,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측정기준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OECD, World Bank, ADB, UN) 움직임속에서 부패지

수가 각 국의 부패통제노력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부패지수를 통한 각 국의 순위발표는 그 순위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차치하고라도 각국 정부 및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

과 신인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준거는 그 나라의 부패수준이며, 부패지수

측정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C P I나 B P I는 그 부패정도에 대한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측정기준이 되고있다. 

2. 부패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 C PI/B P I )

가. 부패인지지수( C orruption Per c eptions Index : CPI )

(1) 개념 및 특징

부패인지지수( C P I )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뇌물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대중, 기업인, 국가정책분석 전문가 등의 인지지수로서, TI가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문조사 결

과를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여론조사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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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는 피조사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업의 중역, 유럽과 미국의 국제

기업분석가 등 직접 노출된 부패를 대상으로 국가간의 직접적 비교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설문대상으로선정한다. 

이러한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가중치 부여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0

에서 1 0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 C P I이다. 이때‘0’이 부패수준이 높

은 국가이고‘1 0’이 부패가 없는 국가로 인식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C P I는 부패인지지수라기보다는반부패지수라고함이더욱 적절하다. 

C P I의 주요특징은 첫째, 부패에 대한 인지도 평가의 주관적 한계를 극

복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CPI는 부패의 특성을 고려한 주관적

인 인지도 평가이지만 조사방법을 최대한 객관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각 국가별 설문조사와 시행기관의 수를 확대하였고, 조사결

과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법에서도 최근의 것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

여하였다. 또한 각 조사마다 서로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 국가

의 평균을 내기전에데이터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수집된 자료들은 실제 측정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인식과

연관된다. 따라서 C P I는 정치적 논쟁, 투자결정, 학문적 연구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게하는조건이기도 하다. 

(2) 우리나라C P I의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 0위권이나, 부패지수는 4 0위로 후진성

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수준과 경제수준은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가 상

대적으로 낮게평가되고 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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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CPI 추이

즉,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 $15,000에 상응하는 T I의 C P I는 2 5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 0위권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1) 이러한 결과는 부패수준과 국

가경쟁력 및 기업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동안 국제투명성기구( T I )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지지수( C P I )

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2 - 1 >과 같다.

* 자료 : 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html

1)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의국가경쟁력평가순위는2 8위( 2 0 0 0년) 2 7
위( 2 0 0 2년)로 나타났고, 세계경제포럼( W E F )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는 2 0위( 1 9 9 6년) 2 3위( 2 0 0 1년)로아시아권에서
도 우리의 경쟁력 평가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아시아 1 0개국 중 5위, 헤리
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는 아시아 1 0개국 중 5위,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사업여건평가에서는 아
시아 1 0개국중 6위,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에서는아시아1 2개국 중 사업여건9위, 기업투
명도 및 정부 정책결정과정의투명도6위, PWC(Price Waterhouse Coopers) 회계·지배구조투명성 평가에서는 최
하위수준으로나타났다.

연 도 조 사 대 상 국 국 별 순 위 부 패 지 수

1 9 9 5 4 1 2 7 4 . 2 9

1 9 9 6 5 4 2 7 5 . 0 2

1 9 9 7 5 2 3 4 4 . 2 9

1 9 9 8 8 5 4 6 4 . 2

1 9 9 9 9 9 5 0 3 . 8

2 0 0 0 9 0 4 8 4 . 0

2 0 0 1 9 1 4 2 4 . 2 5

2 0 0 2 1 0 2 4 0 4 . 5

표2-1



나. 뇌물공여지수( Bribe Pay ers Index:BPI )

(1) 개념및 절차적 과정

뇌물공여지수( B P I )는 신흥개발도상국( 1 5개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

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수출국( 2 1개국) 기업들의 인지지수이

다. 여기서 1 5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인도

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

카공화국, 대한민국, 대만이다. 이 조사는 1 9 9 9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2 0 0 2년에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Gallup International이 시행한 B P I설문조사는 국가별 뇌물공여인지

정도, 기업의 주요 뇌물제공 분야, 뇌물수령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O E C 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인지도, 뇌물 이외의 불공정 사업관행 등

크게 5부문( 1 0개 질문)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 P I는 이 중

국가별 뇌물공여 인지정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BPI 설문조사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설문초안에 대한

지수조정위원회(Index Steering Committee)의검토가 이루어진다. 제

2단계에서는 여론조사 당사자이면서 조사의 대상인 사업가, 언론인, 공

무원들로 구성된 토의그룹(focus groups)에게 심의된다. 제3단계에서는

표본선정과 설문지를 검증하기 위해Gallup Argentina에의해 예비조사

(pilot test)가 실시된다. 제4단계에서는 예비조사로부터 나타난 문제점

을 수정·보완하여실제조사를 실시한다. 

제2장한국형부패의 특성•67



(2) BPI 측정결과

T I는 2 0 0 2년 5월 1 4일 B P I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 0점 만점(뇌

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 . 9점을 얻어 2 1개국 중 1 8위를 차

지하였다. 이는 러시아, 중국, 대만에 이어 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며,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조사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두 차례 측정한 뇌물공여지수( B P I )는 아래 <표2 - 2 >에

서 나타난 바와 같다.

BPI 측정결과표

* 자료: http://www.transparency.org/cpi/1999/bps.html
h t t p : / / w w w . t r a n s p a r e n c y . o r g / c p i / 2 0 0 2 / b p i 2 0 0 2 . e n . h t m l

(3) 소결

먼저, CPI에 대한 평가를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

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CPI 측정방법은 편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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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 가 1 9 9 9년 2 0 0 2년 순위 국 가 1 9 9 9년 2 0 0 2년

1 오스트레일리아 8 . 1 8 . 5 1 2 프랑스 5 . 2 5 . 5

2 스웨덴 8 . 3 8 . 4 1 3 미국 6 . 2 5 . 3

3 스위스 7 . 7 8 . 4 1 4 일본 5 . 1 5 . 3

4 오스트리아 7 . 8 8 . 2 1 5 말레이시아 3 . 9 4 . 3

5 캐나다 8 . 1 8 . 1 1 6 홍콩 - 4 . 3

6 네덜란드 7 . 4 7 . 8 1 7 이탈리아 3 . 7 4.1 

7 벨기에 6 . 8 7 . 8 1 8 한국 3 . 4 3 . 9

8 영국 7 . 2 6 . 9 1 9 대만 3 . 5 3 . 8

9 싱가폴 5 . 7 6 . 3 2 0 중국 3 . 1 3 . 5

1 0 독일 6 . 2 6 . 3 2 1 러시아 - 3 . 2

1 1 스페인 5 . 3 5 . 8

표2 - 2



는 확실한(hard) 자료를 얻기가 힘들므로 타당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2 ) 둘째, 인지도가 응답자의 특정 문화적 배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잠재적인 편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주민들은 당시 당면문제 해결의 판단기준이 되는 윤리수준이 높은

경우 부패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넷째, CPI 측정은그 정보

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만 한정하므로 특히 측정정보가 부족한

부패한 국가는 측정에서 배제될수 있다. 

다음으로 B P I도 조사방법론상 완벽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면에서 한

계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으며, 응답국가들 대

부분이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국가에서 유럽

과 미국등 선진국가들을평가하고 있어신뢰성에 있어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BPI조사는설문대상국가와설문응답국가가서로 다르며, 설문응

답국가는 다국적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크게 연관되어 있는 1 5개 신흥시

장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에서 C P I와 B P I의

순위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조하에서 세계화, 개방화, 정보

화시대에 국가경쟁력과 신인도를 결정하는 데 그 나라의 부패수준이 결

정적이며, CPI가이에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고믿기때문이다.

특히, CPI와 BPI 측정은 측정을 거듭하면서 특정국가간의 문화적 배

경이나 윤리적 편의에서 오는 한계나 방법론상의 한계들이 정취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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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령, 범죄와 관련해서 비교연구를 위한 국가간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재판체계가 성립된 국가의 공식적인 범
죄인통계치로서 가능하지만, 뇌물과부패의 엄밀한 법적 정의는 각 국가적 맥락에서 다를 수 있다. 즉, 뇌물( b r i b e r y ) ,
횡령(embezzlement), 사기(fraud) 등의개념간의 차이는 문제의소지가다를 수 있고, 각 국가기관에서 사용되는 계
산과집계의 통계적 방법역시 사용되는 형식이 매우다를 수 있다. 



원천자료의 질적 수준이 함께 제고되면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점진적

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C P I와

B P I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한 것

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C P I와 B P I를 보다 제고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행정부패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

민사회의 성숙, 정치·행정·기업문화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 효력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실효성 있는부패방지대책들이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수준에대한국내적평가

가. 서울시반부패지수( A nti - C orruption Index : ACI )의추이

(1) 반부패지수( A C I )의 개념

서울시의 반부패지수는 시 및 자치구의 민생분야 공무원을 직접 접한

경험이 있는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서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부패사례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반

부패지수가 높을수록청렴도가 높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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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지수조사·발표의목적

반부패지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부패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부패문

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각 자치구와 서울시 공무원

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등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년도 반부패지수와 비교하여 기관별, 분야별 청렴도의 향상정

도를 파악하고, 반부패지수의 조사결과 파악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석

하여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반영하며, 반부패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는 청렴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하

고자 한다.

(3) 대상분야및 기관

서울시는 1 9 9 9년 국내·외 최초로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소방 등 5대 민생분야의 민원처리를 경험한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패사례를 조사하여 반부패지수( A C I )를 발표한 바 있다.

2 0 0 0년에는 교통행정과 공원녹지 등 2개 분야를 추가하여 7개 분야에

대한 A C I를 조사·발표하였으며, 이어 2 0 0 1년도에는 환경분야를 추가

하여 8개분야를 ACI 조사대상으로하였다. 

대상기관은 서울시 2 5개 자치구, 주택국,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공

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1개 소방서, 상수도사업본

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였으며, 평가영역은 반부패

체감도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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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내용

2 0 0 1년 A C I에서의 평가항목 지표간 중요도(가중치)는 2 0 0 0년도에

적용하였던 중요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중요도는 국무총리실 부패관련

과제수행자, 시민평가단, 부패관련 시민단체, 자치구 감사담당관 등 6 6

명의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견을 반영하였다.

조사대상은 2001. 1. 1∼12.31 동안8개 민생분야의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이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로 실시하고, 표집방법은

유의적 할당 후 무작위층화추출법을사용하였다. 표본규모는총 1 2 , 0 3 6명

으로 위생 2 , 8 3 7명, 세무 1 , 5 7 1명, 주택·건축 1 , 6 1 8명, 건설공사 5 7 9

명, 소방 1 , 8 0 6명, 교통행정 1 , 7 2 4명, 공원녹지 3 0 1명, 환경 1 , 6 0 0명이

다. 조사기간은 2002. 4.26∼5 . 1 8까지 2 3일 동안이며, 조사기관은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다.

(5) ACI 변화추이

반부패지수( A C I )에 대한 인식도 측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특별시

A C I를 들 수 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서울시 ACI (1999년부터

2 0 0 2년 6월 현재까지 3회실시)의측정지수를통해시계열적결과를 예측

하고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다른 통계적 지표들을 함께 고려

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2 -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C I의 결과는 측정횟

수가 거듭될 수록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6 4 . 0점→6 8 . 3점→7 0 . 4점), 제3

차 측정결과에서는 제2차 측정기인 2 0 0 0년 대비 답보상태에 머문 주택·

건축분야와교통행정분야를제외한 전분야에서고르게 상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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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행정분야A C I (반부패지수)

* 자료 :한국갤럽(1999, 2000, 2001) ACI조사보고서를재구성함
* 주 : 2 0 0 1년 평균( 7 0 . 4 )은 신설된서비스분야인환경분야( 7 2 . 6 )가 계산된수치임.

2 0 0 1년도반부패지수는2 0 0 0년도설문조사모형과동일한모형을사용하였고, 금품접
대과정을설문에새로이추가하였으나, 점수산정에는포함하지않고반부패시책의참고
자료로만활용키로하였음.

2 0 0 1년 반부패지수 평균은 7 0 . 4점이며, 기존 7개 분야의 경우 공원녹

지분야가 7 4 . 9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소방분야 7 3 . 7점, 건설공사

분야 7 0 . 2점, 위생분야 6 9 . 3점, 교통행정분야 6 8 . 9점, 세무분야 6 8 . 0

점, 주택·건축분야 6 5 . 3점 순이고, 금년도 신규분야인 환경분야는 7 2 . 6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민원행정 기관별로 청렴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되며, 반부패지수 조사발표가 부패

척결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된다. 

(6) 부패수준의비교

조사대상시민 1 2 , 0 3 6명 가운데 4 8 . 8 %가 1년 전과 비교하여 부패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4.0%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3%가

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분야는 5 6 . 7 %가 감소했다고 응

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종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들설문내용을 <표2 - 4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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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9년 6 7 . 5 6 3 . 6 6 9 . 5 5 8 . 7 6 0 . 8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6 4 . 0

2 0 0 0년 6 8 . 9 6 5 . 8 7 2 . 8 6 8 . 3 6 5 . 9 6 9 . 1 6 7 . 0 미측정 6 8 . 3

2 0 0 1년 6 9 . 3 6 8 . 0 7 3 . 7 7 0 . 2 6 5 . 3 6 8 . 9 7 4 . 9 7 2 . 6 7 0 . 4

표2 - 3



분야별금품관련 설문내용 분석

나. 기타연구결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넓고 깊게 침투해 있는 심적 또는 사회

적 현실의 일부이며,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관습들과 부패의 관행

들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전

제가 되는 부패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부패실태조사와 인식

고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도 조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신문 및 방송 보도자료를 종합하

여 간략히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5)의 이서행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 2 0세 이상의 성인 남녀 5 0 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표본추출법에 의하

여 부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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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단속시

( 3 6 . 8 % )

업무
선처

( 3 5 . 4 % )

업무선처

( 2 9 . 9 % )

업무선처

( 3 5 . 7 % )

직원과의
우호적
관계 등
( 3 6 . 3 % )

지도·
단속시

( 3 2 . 3 % )

지도·
단속시

( 4 9 . 2 % )

인허가

( 4 6 . 0 % )

부패
수준
비교
( % )

표2 - 4

구 분 위 생 세 무 주택·건축건설공사 소 방 교통행정공원녹지 환 경

응답자수(명) 2 , 8 3 7 1 , 5 7 1 1 , 6 1 8 5 7 9 1 , 8 0 6 1 , 7 2 4 3 0 1 1 , 6 0 0

금품·향응제공 1 8 7 5 5 2 1 2 8 6 1 3 5 6 9 2 9 8 2
경험자수(명) ( 6 . 6 % )( 3 . 5 % ) ( 1 3 . 1 % ) ( 1 4 . 9 % ) ( 7 . 5 % ) ( 4 . 0 % ) ( 9 . 6 % ) ( 5 . 1 % )

늘었다 5 . 8 6 . 0 5 . 6 2 . 1 3 . 1 5 . 5 2 . 9 3 . 7

1년전과비교
4 5 . 2 4 9 . 8 4 3 . 3 3 7 . 4 4 1 . 1 4 6 . 0 4 2 . 3 4 6 . 9

하여비슷하다

크게, 다소
4 6 . 4 4 1 . 6 5 0 . 0 5 6 . 7 5 1 . 0 4 6 . 8 5 1 . 0 4 6 . 5

줄어들었다

금품·접대
제공이유



중요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에 관한 국민인

식’에 대해서 9 3 . 3 %가‘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부정부패의 심각성이 우

리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우리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기관/분야’에 대해서는‘정치

권의 부패’라고 응답한 사람이 7 6 . 1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검·

경찰 7.5%, 행정부 5.4%, 교육계 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공직자

의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서는‘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2%,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1%, ‘낮은 급여’라고응답한 사람이 9.1%, ‘지

연·학연등 비합리적온정주의’라고응답한사람이8 . 9 %로 나타났다.

둘째, 동아일보가1 9 9 9년 6월 8일에 실시한‘한국사회의부패 및 청렴

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청렴도( 3 6 . 5 % )보다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도( 11 . 7 % )를 훨씬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청렴도는 3 . 7 %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6개월간 부패행위 결과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1천명 중 1 7 0명( 1 7 % )이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일반인이 가장 빈번하게 접대하는 항목으로

는 교통단속이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내용( 9 . 0 % )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거나(4.4%), 정치인으로부터금품향응을 제공받

은 경우(3.5%) 등이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예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욱 심각해진 상태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9 2 . 1 %가 우리사회

의 부정부패에 대해‘심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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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나이가적을수록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믿고있었다.

셋째 반부패국민연대가 2 0 0 2년 1월에 실시한‘청소년 부패·반부패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90% 이상이 한국 사회는 부패사회라

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욱 우려할 만한 사항은‘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4 1 . 3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해서

는 관대한 윤리적 이중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한국경제신문 2 0 0 2년 1 0월 2 2일에‘우리나라 공직부패 현상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국민의 8 8 . 6 %가‘공직사회의 부정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 0 . 6 %는‘금품·향응 제공이 민원

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2 0 0 2년 9월말 전국성인남

녀 2 0세 이상 1천명과 공무원 3천1백7 6명을 대상으로‘공직사회개혁 국

민·조합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주목할 만한것은 이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들도 2 8 . 1 %가‘공무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주변 동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봤을 때 묵인( 3 7 . 2 % )

하거나 개인적 충고( 1 8 . 9 % )를 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응답자의 대부분이 세무·경찰 등의 부패가 가장 심각

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일선행정분야에서는 공사납품 분야와 인·허가

및 행정법규위반 단속분야 등의 부패가 극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

부패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치부, 욕심, 청탁, 낙하산 인사 등이 지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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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상납 등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 6 4 . 1 % )도 공직사회를 혼탁하

게 만드는 핵심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응답자들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투명행정, 시민단체

와 언론의 감시강화, 관련법 개정, 공무원의 낮은 보수인상 등이 시급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 소 결

앞서 인지도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으나, 부패행위에 대

한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질 때 인지도 조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 인지하는 경로로는 언론매체, 공식

부패통계자료, 그리고감찰기관의 부패분석자료등이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패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식적인 부패통계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부패 통계자료

의 중요한 문제점은 보고된 부패발생건수가 실제 부패 발생건수와 정확

히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부패율은 감찰기관에 보고되거나 법적 제재 건수

에 기초하고 있다. 감찰기관에 보고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부패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감찰기관의 수사에 의해 인지되는데, 실제 많은 경우의

부패행위들이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감찰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공식적

기록에 나타난 부패건수가 실제로 발생한 부패건수보다 적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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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지도조사는 공식적 통계자료의 부정확

성으로부터 오는 한계, 측정 대상국가간 통계자료의 불일치, 분석기법과

절차의 복잡성에서 오는 측정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부패와 관련한 인식도조사의 결과에 의거하면, 국민들의

반부패의식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잠정적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 둘째, 공무원들의 부정은 더 이상‘낮은 급여’등의 생계형으로 보지

않고‘돈에대한 지나친 욕심’과‘공직사회 내의 상납의 관행’때문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민원 및 단속분야의 공직업무 수행에서 타인

은 부정과 비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은 그러한

부정과 비리에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는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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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부패발생특성

1 . 개 념

공직부패는 특정 국가, 지역, 집단, 그리고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Ben Dor는 관료와 국민간의 주종관계( p a t r o n - c l i e n t

n e t w o r k )와 제도화의 과다·과소에서 부패고리가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D o b e l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에서, Schwartz는 소비지

향사회의 보편화와 욕구-총족수단간 차이의 보편화에서, Va r m a는 정부

통제의 과다 또는 과소에서, Wi l d a v s k y는 정부기능의 확대에서, 그리고

C h a m b l i s는 내부적 색출장치의 취약과 지도자의 무관심을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파악하였다. 

강정석( 2 0 0 0 )은 부패란 종합적인 현상으로 그 원인도 종합적이어서

이를 몇 가지의 원인만으로 압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엄구호( 1 9 9 8 )는

부패유발 요인을 찾은 내생적 부패모형을 구성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체제적 요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는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즉, 전자

는 권력의 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적 성향, 불확실성을 회피하

는 문화, 남성성(혹은 여성성), 교육수준 등을, 후자에는 정부규제( r e d -

tape), GDP수준, 정부규모등을제시하였다. 

이렇듯 부패의 개념은 그 유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는 크게정치부패와 행정부패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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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부패의특성

정치부패는 대부분 권력형 부패로 귀결된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인 또

는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고 행해진다. 이는 신분의 불안정에 대비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더 단순한 원인은 만족함을 모르는 탐욕을

권력적으로 이용하여 욕구를 채우려는 욕심에서 귀인된 부패이다. 

이러한 정치부패의 요인들로 대부분 학자들은 정경유착, 정치환경,  정

치문화적 요인, 정치·경제제도요인, 정치사적요인을 들고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패구조는 정경유착의 악순환고리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좁은 시장규모에서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의하여 경제개

발을 최대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정

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경유착의

부패로 이어진다. 

둘째, 정치환경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패척결을 선포하고

나선 정권주체가 과거 부패에 대해 철저하게 청산하고 근절한 사례가 거

의 없었다. 이를테면, 우리 근세사의 권력기초가 국민이 아니라 외세에

바탕을 둔 근대화였기 때문에 그 정치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되었고,

여당과 야당간의 세력균형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띠게 됨

에 따라 철저한 반부패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정치인들 사

이에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저항은 정치자금 조달을 위

한 정경유착, 정관유착 등 만성적인 정치부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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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치문화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전통적인

관존민비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중앙집권적·패쇄적·가부장주의 전통으

로 상급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패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지 않는 등 부패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의 정신세계

를 지배해 온 유교 및 가족주의를 토대로 형성된 권위주의, 형식주의, 관

직지상주의, 온정주의등에서 귀인된다. 

넷째, 정치·경제 제도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정치부패를 조장하는 정

치·행정제도적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자금의 동원

이다. 즉, 정치에는 많은돈이 필요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

을 쓰면서 그 반대급부로 특혜를 제공하는‘이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의 정치자금이 개인의 주머

니 속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정치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유시

장경제의 핵심적 조건인 시장구조·유통구조의 집중 및 취약성도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사적 특징이다. 부패는 인류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시기(시대)의 경제적 근대화나 급속한 소비풍조가 나

타나는 시기에 가장 만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패가 사회의 기본가치변

화를 수반하고, 새로운 부와 권력의 원천을 창조해 내며, 정치체제의 산

출면에 변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 0세기에 들어서

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그리고 제1, 2공화국을 거쳐 제3, 4공화국의

급속한 근대화의 추진에 의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져 왔던 바,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부패의 요인들이 내재하였고, 5공화국에 이르러 권력형 부패는

극에 달하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통치기반을 잃으면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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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독재가 등장하였고, 외부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는 관료집단으로 하여금 정치권력의 중요한 역할자가 되도록

하면서 고위관료의 권력형 부패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3. 행정부패의특성

행정부패란‘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화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

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 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비윤리적 행위

포함)등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패의 공통적 특성은 금전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거나 혹

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형벌)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결과라는 점이

다. 즉 행정부패는 부패행위로부터 얻은 특정인의 이익이 다른 특정인에

게 피해로 돌아가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없다 할 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이처럼 비배재성과 비경합성

의 이익이 존재하는 행정분야는 다른 부문보다 더욱 정교성, 공정성, 그

리고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정부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패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즉, 부패의본질은 주

인-대리인간‘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부패의 원인 및 유발효과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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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행정업무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구속 또

는 억압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재량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의 비효율적인 시장개입을 들 수 있다. 행정부패가 존재하려

면 수뢰하는 자가 시장의 불완전성 하에서 선별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

는 공권력을 보유해야 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행위에 수반되는 각종의 선

별적 조정기능이 일종의 경제적 지대를 비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Susan Rose-Ackerman이지적하였듯이, 관료부

패 발생의 기본적 요건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라 하더라도 이

것이 곧 관료부패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시장경제개입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데 비해, 관료부패

발생의 정도나 빈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현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과 부정적 지대추구( r e n t - s e e k i n g )의 관

행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2 )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공무원

이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넷째,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조직 또는 대부분의 사회조직에서 조직내부의 부패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윤리적 가치 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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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

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제도가 개인의 윤리와 양심, 그리

고 올바른 행정을 위한 윤리적 판단을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은 이윤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그것에 대한 목표와 평가지표를 정의하기가

쉽지않다. 

여섯째, 공무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나, 이기주의의 한 행태인

불합리한 인사청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공직윤리의식의 미흡 등의 특

징을 들 수 있다. 이는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함에서 부패가 발

생하는 것으로, 공직 윤리관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

지 않았을 때 일어나기 쉬운 요인이다. 

이 밖의 특징들로는 첫째, 부패균형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부

패균형점은 어느 집단이 부패행위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이 정

도는 괜찮다거나, 부패가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이를 넘어설 때 스스로

부패로 인정하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한계를 의미한다. 

둘째, 부패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므로

‘초과비효율’현상이 초래된다. 즉, 뢰벤슈타인의‘초과비효율’은 항상

저비용이 아닌 고비용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물론

지하경제의 규모를 확장하여 부패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가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의 생산시스템을 지향하도록 경제구조를 왜곡시

키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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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오히려 행정부패의 유혹을 받기 쉽다.

이는 정부와 국민간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우위로

이어져서 행정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오히려 용이하지 않게 되고 따

라서 행정부패발생의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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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부패방지를위한 국제경향*

부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부패

문제가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부패가 국가간

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

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환경이 고조되

면서 경제흐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

로 부패라는 점에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1990년대이후 국제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는 첫째, 세계각국에서 반부패 제도가 확산되고

둘째, 1999년2월 발효된 O E C D의「국제상거래에서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 a n s a c t i o n s )」등 반부패 국제규

범이 태동하였으며 셋째, 1993년 국제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T I )가

창설되어 부패인지지수( C P I )를 발표함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척결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부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패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는 경쟁력 창출 요인을 침해하고 경제주체들의 바람

직한 경제행위를 방해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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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따라 각국간

상이한 반부패 정책들을 조화시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UN, OECD, EU 및World Bank를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1. 주요국제기구들의반부패논의동향

가. OECD에서의논의

최근에 O E C D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간에 있어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

위를 척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O E C D에서

의 논의 및 성과를 보면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에관한 선언( 1 9 7 6년)

다국적기업은 공직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언에 불과하여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도 결여되어 있어서 그 효

력상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었다.

(2) 국제상거래에있어뇌물제공에대한OECD 이사회권고( 1 9 9 4년5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외국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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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고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는 외국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

이며 권고안 속에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반을 설치하여 뇌물의 손금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OECD 이사회권고( 1 9 9 6년 4월)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의 조세공제를 허용하

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향후 그러한 조세공제를 불허하겠다는 의사와 함

께 그러한 조세공제 처리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4) OECD 각료이사회의공동성명( 1 9 9 7년 5월)

1 9 9 7년 5월 파리에서 폐막된 제3 6차 OECD 각료회의의가장 큰 성과

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이다. 즉, OECD는 공동선언문에서 해외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1 9 9 8년 말까지 각 국이

국내입법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뇌물공여로 물의를

빚은 기업은 1 9 9 9년 1월부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참여가 제한되고 뇌물액의 손금산입이 금지되며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5) OECD 회원국협상에서의합의( 1 9 9 7년 7월)

1 9 9 7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OECD 회원국들 간의 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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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기업과 뇌물을 받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뇌물방지

협약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형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당인과 공직후보자들도 공무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6) OECD 회원국각료선언( 1 9 9 7년 1 2월)

OECD 29개회원국과 5개비회원국 등 3 4개국대표들은 1 9 9 7년 1 2월

1 7일 뇌물행위에 관련된 기업이나 기업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국제뇌물방

지협약에 서명하고 이에 관한 각료선언을 하였다. 

(7) OECD 뇌물방지협약( 1 9 9 9년 2월)

선진국기업들이해외계약을 따기위해해당국 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

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OECD  「국제상거래에서 해

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 a n s a c t i o n s )」이

1 9 9 9년 2월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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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1 9 9 7년 1 2월의 OECD 뇌물방지 협약은 1 9 9 7년 5월의 개정권

고 사항을 구체화시켜 서문과 1 7개의 조항으로 완성되었다. 해외

공무원의 범주에는 국가기관, 공기업,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혹

은 지사를 포괄하여 해당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과 법

인은 모두 해외공무원에 속한다(제1조). 뇌물을 제공한 부패행위

에 대하여는‘효과적이고 적절하며 납득할 만한 형사처벌’이 부과

되게 되어 있다(제3조). 법적 관할권에 있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

주의를 모두 채택하여 국가간 상이한 법체계에 따른 마찰의 소지

를 미연에 줄여 놓았다(제4조). 기업수준에서는 뇌물을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강화하고 독립

적인 외부감사기관을 설치하며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제8조). 각 참가국은 범인인도(제1 0조)를 비

롯하여 정보공유, 증거제공 등 다각도의 사법공조를 해야 한다(제

9조). 그리고 뇌물방지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비회원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후속 보완조치

를 게을리 하지말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 2조) .

나. WTO에서의논의

미국은 1 9 7 5년 연방상원결의제2 6 5호를통해 뇌물 및 이와 유사한 관

행이 공정한 무역관행의 왜곡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G AT T에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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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를 제의하였으나아무런 호응도 받지못하였다.

WTO 출범 이후 미국은 이제 W T O가 전세계의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기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WTO 사

무총장이 미국이 제안한 부패이슈가 진지하게 검토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WTO 차원에서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 정부구매상 부패행위로 인한 무역왜곡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을 다룰 작업반을 설치하고

그 연구결과를 다자간의 협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UN에서의논의

1 9 7 8년 부패관행에 관한 조약의 입안을 위한 회의개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후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 1 9 7 7 )을 모델로 한 초안이 입안된 바

있다. 1978년에 설치된 U N의 국제기업위원회의 국제기업에 관한 행위

규약의 입안이 병행되었다. 이 행위규약은 국제기업은 뇌물을 공여해서

는 아니된다는 것과 외국공무원에 대한 금전공여에 관한 회계기록을 유

지할것 등을규정하고 있다. 

또한 1 9 9 6년 1 2월에는‘반부패행동에관한결의(Resolution on Act-

ion Against Corruption) 및‘국제상거래의부패와뇌물에관한선언’이

있었으며 1 9 9 7년 총회에서는‘국제상거래에서의 반부패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UN 차원에서‘반부패협약’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2 0 0 1년 1 2월「UN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국( O D C C P )」산하부패방지협

약 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사무국에서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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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f t )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EU,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부

패 국제협약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개도국·제3세계 등을 포괄

하여전세계차원에서반부패관련국제협약체결노력은이번이최초이다.

라. 미주기구( OAS )에서의 논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1 9 9 6년 3월외국공무

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불법화, 부패관련해외도주 범법자 인도 및 수사공조

등을내용으로하는‘반부패미주협약( I n t e 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 o r r u p t i o n )’을 승인했다. 

협정 조인국이 당초 2 1개국에서 2 6개국으로 늘었으며 1 9 9 7년 2월에

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가 처음으로 비준절차를 마쳤다.

마. 국제통화기금( I M F )과 세계은행( I BR D )에서의 논의

국제통화기금은부패국가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가이드라인을전 회원국에회람시키고있고, 세계은행도세계은행이자금

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의 부패척결을 위해 관련국가 및 기업에 대한 제

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1 9 9 6년 8월 및 1 9 97년 1월‘조

달자문지침(Procurement and Consultant Guidelines)’을 개정하여‘부정과 부

패(Fraud and Corruption)’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1999년 O E C D와

함께 개도국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경제성장을촉진할 수 있도록‘좋은 지배

(Good Governance)’구축을위해OECD-IBRD 공동선언을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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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제상공회의소( IC C )에서의 논의

국제상공회의소는 1 9 7 7년‘국제거래에서뇌물및금품강요근절을위한

권고’를 채택하여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

부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행동을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내

적으로도 각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고하였

다. 또한 1 9 9 6년 3월‘뇌물제공금지규정’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정

치인과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대규모의 뇌물제공이 민주제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됨과 동시에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기업이 준수해야 하

는 행동규칙으로서 1 9 9 7년 규정에서 금지하였던 일반적 상업활동과 관

련된 뇌물수수 이외에 입법 및 법집행절차·조세·환경 등 규제분야 및

정치기부금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사. 국제의원연맹( I PU )에서의 논의

국제의원연맹은 1 9 9 5년 1 0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회의

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국제간의 공조를 촉구하는‘부패통제와협력을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상 불법화하고

뇌물수수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적인 이득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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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부기구의 반부패 논의 동향

민간수준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부패방지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공

적인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부패방지 노력에 대하여는 주권국가간의 내정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의 주도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서 강도 높은 제재와 강제조항 설치에는 한계가 많았지만, NGO 등 민간

수준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은 비록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지만 훨씬 부패

감시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효과

도 적지 않다. 

가. 국제투명성기구( T I )

최근 민간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 중 활발하게 움직이

는 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 T I )라고 볼 수 있다. TI는 부패방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N G O로서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보다는 OECD, UN, World  Bank, 상공회의소등과 파트너가 되

어 일한다.  

지난 1 9 9 3년에 발족한 T I는 대표적인 민간 감시기구로서 O E C D가 정

치적인 이유로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과 3년만에 세계 5 0여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확보하였고

1 9 9 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지지수( C P I )를 발표하고「부패방지국가

개혁시스템( N I S )」을 창안하여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국가 청렴도 감사’의 개념에 의하여 매년 조사하는 각국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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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발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반부패 정책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T I는 C P I와는 별도로 1 9 9 9년부터는 뇌물공여지수( B P I )를 발

표하기 시작하였다. 

2 0 0 2년도부패인지지수( C P I )

부패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9 0년대 이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부패지

수의 사용이다. 국제기구, 민간컨설팅기관들이 국가경쟁력지수, 신뢰도

지수를 조사할 때 각국의 부패심각성을 조사하던 것을 국제투명성기구가

OECD, 세계은행의 반부패 사업파트너로 부패인지지수를 개발·발표하

고 그것이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 등의 움직임 속에 각국 정부의 주목,

매스미디어의 인용을 받으면서 부패지수는 이제 반부패정책 평가의 중심

적 수단이 되고있다. 

98•부패방지백서

순위 전체샘플
2 0 0 2 표 준 범 위 순위 전체샘플 2 0 0 2 표 준 범 위
점 수 편 차 점 수 편 차

1 핀란드 9 . 7 0 . 4 8 . 9 - 1 0 . 0 1 4 홍콩 8 . 2 0 . 8 6 . 6 - 9 . 4

2 덴마크 9 . 5 0 . 3 8 . 9 - 9 . 9 1 6 미국 7 . 7 0 . 8 5 . 5 - 8 . 7

뉴질랜드 9 . 5 0 . 2 8 . 9 - 9 . 6 2 0 일본 7 . 1 0 . 9 5 . 5 - 7 . 9

4 아이슬란드 9 . 4 0 . 4 8 . 8 - 1 0 . 0 2 5 프랑스 6 . 3 0 . 9 4 . 8 - 7 . 8

5 싱가폴 9 . 3 0 . 2 8 . 9 - 9 . 6 3 1 이태리 5 . 2 1 . 1 3 . 4 - 7 . 2

스웨덴 9 . 3 0 . 2 8 . 9 - 9 . 6 3 3 말레이시아 4 . 9 0 . 6 3 . 6 - 5 . 7

7 캐나다 9 . 0 0 . 2 8 . 7 - 9 . 3 4 0 한국 4 . 5 1 . 3 2 . 1 - 7 . 1

룩셈부르크 9 . 0 0 . 5 8 . 5 - 9 . 9 4 4 그리스 4 . 2 0 . 7 3 . 7 - 5 . 5

네덜란드 9 . 0 0 . 3 8 . 5 - 9 . 3 5 7 멕시코 3 . 6 0 . 6 2 . 5 - 4 . 9

1 0 영국 8 . 7 0 . 5 7 . 8 - 9 . 4 5 9 중국 3 . 5 1 . 0 2 . 0 - 3 . 9

1 1 호주 8 . 6 1 . 0 6 . 1 - 9 . 3 1 0 2 방글라데쉬 1 . 2 0 . 7 0 . 3 - 2 . 0

표3-1



2 0 0 2년도뇌물공여지수( B P I )

부패지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첫째, 국제기구들이 각국간 무역에서

나타나는 부패를 막기 위한 협약의 마련과 그것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평가노력, 그리고 글로벌 부패통제에 각국의 부패억제 노력이 함께 이루

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

한 다양한 압력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패가 국가경쟁력과 신인

도,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인식의 확산이

다. 셋째, 부패의 심각성 등급정보가 주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강화와 불이익도 각국 정부가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민간 수준의 감시기구 제재는 국제기구의 협약보다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적이다. 민간기구의 평가 내용은 그대로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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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전체샘플
2 0 0 21 9 9 9O E C D협약

순위 전체샘플
2 0 0 21 9 9 9 O E C D협약

8 3 5 7 7 9 비준여부 8 3 5 7 7 9 비준여부

1 오스트레일리아 8 . 5 8 . 1 비준 1 2 프랑스 5 . 5 5 . 2 비준

2 스웨덴 8 . 4 8 . 3 비준 1 3 미국 5 . 3 6 . 2 비준

3 스위스 8 . 4 7 . 7 비준 1 4 일본 5 . 3 5 . 1 비준

4 오스트리아 8 . 2 7 . 8 비준 1 5 말레이시아 4 . 3 3 . 9 비준안함

5 캐나다 8 . 1 8 . 1 비준 1 6 홍콩 4 . 3 - 비준안함

6 네덜란드 7 . 8 7 . 4 비준 1 7 이탈리아 4 . 1 3 . 7 비준

7 벨기에 7 . 8 6 . 8 비준 1 8 한국 3 . 9 3 . 4 비준

8 영국 6 . 9 7 . 2 비준 1 9 대만 3 . 8 3 . 5 비준안함

9 싱가포르 6 . 3 5 . 7 비준안함 2 0 중화인민공화국 3 . 5 3 . 1 비준안함

1 0 독일 6 . 3 6 . 2 비준 2 1 러시아 3 . 2 - 비준안함

1 1 스페인 5 . 8 5 . 3 비준 국내기업 1 . 9 -

표3-2



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남기게 된다. 이는 부패한 기업과

국가는 국제적인 신뢰도 추락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제사회에

서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국제반부패회의( I AC C )

반부패에 관한 가장 큰 국제적인 학술대회는 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IACC)이다. 1983년홍

콩의염정공서 주도로 창립되어 국제적인 민-관회의로발돋움하였다. 

이 대회는 1 9 8 3년 1 0월 미국 워싱턴에서 1 3개국 2 1개 기관 대표들이

모여 정부내의 부패와 기타 경제범죄 추방을 주제로 제1차 국제 반부패

대회를 개최한 이후 미국 뉴욕(1985.10), 홍콩( 1 9 8 7 . 11), 네덜란드

(1991.3), 멕시코( 1 9 9 3 . 11), 중국 북경(1995.10), 페루 리마( 1 9 9 7 . 9 )

에서각각 2년마다 개최되었다.  

1 9 9 7년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반

부패정책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 조직을 참여

시키기 위해 국가·지역·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와 비정부·민간부문간

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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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위한주요국제기구 및 활동

경제

협력

개발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 C I M E )

원조개발위원회( D A C )

자본이동과보이지않는
거래위원회( C M I T )

행정개혁위원회( P U M A )

재정위원회( C F A )

금융시장위원회( C F M )

경쟁법과 경쟁정책
위원회( C C L P )

기업지배구조개혁가이드라인

국제상거래뇌물작업반운영

자금감시,부패국지원중단

자본자유화및돈세탁문제

행정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탈세방지및 세정개선

회계투명화,부채관리

국제적경쟁율확립

기업지배구조개선안권고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의 세액

공제금지와형사처벌원칙합의(리

우회의,1 9 9 6 )해외공무원에대한

뇌물방지협약( 1 9 9 8 . 1 2제정)

국제통화기금( I M F )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투명
성에관한작업반 ( W G T G P )

세계은행( I B R D )

국제연합( U N ) :불법적금품지급방
지국제협정위원회( C I A I P ) ,국제무
역법의원( U N C I T R A L )

국제투명성위원회( T I )

국제반부패회의( I A C C )

미주기구( O A S )

국제의원연맹( I P U )

미국

유럽연합( E U )

유럽평의회( C U )

부패로인한금융시장왜곡감시

뇌물로인한해외기업차별감시

개도국의Good Governance  구축과
반부패노력지원

1 9 7 0년대초광의의불법금품에대
한국제적논의시도

부패지수( C P I )발표

홍콩의염정공서가주도

미주지역내사법공조,범인인도,불
법적재산증가감시

국제적자금세탁금지,외국공무원
에대한뇌물공여도범죄화하자는
결의

국제적인부패방지노력주도,미
국반부패규정과경쟁법의역외적용

유럽내공무원에대한뇌물금지와
부패제재노력

압력에의한부정거래와민간의
뇌물을모두포함

부패국에대한자금지원중단에
관한가이드라인

정부조달협정( A G P , 1 9 9 4 )

Coporate governance개혁을위한
O E C D - I B R D공동선( 1 9 9 9 )

국제비지니스의부패와뇌물에
관한선언( 1 9 9 6 . 2 )/자금세탁방지
에관한모범답안 ( 1 9 9 5 )

국가청렴시스템제시

리마선언( 1 9 9 7 )

범미주반부패협약( 1 9 9 6 )

부패통제와협력을위한결의
( 1 9 9 5 )

해외부패관행법( F C P A , 1 9 7 7 )

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협
약( 1 9 9 5 )

범죄수익의자금세탁, 수색과몰
수에관한협약1 4 1 ( 1 9 9 0 )

표3-3

기구
명

추 진 과 제

부 속 위 원 회
중점활동영역및 감시대상 주요협약및 권고안



3. 부패라운드출범의의의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관행화되었던 뇌물과 제반 부패행위가 법률문제

로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해외부패관행법( 1 9 7 7 )」을

제정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미

국계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이후 국제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

한 일환으로 O E C D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

을 진행하여「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을 제

정하였고, 이 협약은 1 9 9 9년 2월 1 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인 부패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 9 9 8년 1 2월 2 8일 특별법으로「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

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in Internat i o n a l

Business Transactions of 1998)」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부패라운드는

W T O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부패관행과 무역의 연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의 퇴치를 위한 국제규칙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부패라운드는 세계화와 글로벌 스

탠더드를 위한국제적인 감시수단의 하나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부패도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

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특히, 개도국이나체

제전환국의 정부조달 시장 등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등 선진국 기업들이 상대국 정부나 경쟁기업의 부패관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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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위가 방해받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판단이 부패라운드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부패라운드 시대에는 특정 국가에서 부패관

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운영 개혁을 도모하지 않아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면, 차관제공이나 투자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관행이 마련

된다. 바야흐로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하는지의 여부가 국가경쟁력의지표로 평가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부패라운드는 단순히 국제상거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적인 쟁점이

기도 하다. 즉, 부패라운드는 OECD 만의 경제의제가 아니라 세계은행

이나 국제투명성기구(TI) 등각종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적 의제이다. 부패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이

해관계를 갖고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아니다. 

이들 국가들에게 부패라운드라는 다자주의( m u l t i l a t e r a l i s m )의 틀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국익을 개도국에 강요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의 수준에서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세

계화의 흐름과 경제시스템의 수렴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거래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패라운드는

기존의 상거래관행과 경제제도 및 의식 등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2절 주요국가의반부패 제도와 활동

부패척결에 주력하는 국가는 새로운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의 기구를 강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조사 및

수사권과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척결작

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통제의 특징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규정과 법집행에 있으며 또한 반부패에 관한 관련법

이 이미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점이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

i c s : O G E )과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OSC), 아시아

국가 중 투명하고 반부패에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진 홍콩의 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말레이

지아의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ACA), 투명성과 반부패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부패방지청( I n d e p e n d e n 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그리고유럽연합( E U )내의

부패방지국(European Anti-Fraud Office:O L A F )을 중심으로 반부패

제도및 활동을 살펴본다.

104•부패방지백서



1. 미국

가. 미국반부패 정책 현황

1 9 6 0년 이전 미국 반부패정책은 형법규정의 철저한 적용에 의한 소

추·처벌 중심이었으나, 케네디 행정부 출범이후 형사처벌 위주의 단순

금지에서 교육·훈련·상담 등 예방적 조치 비중확대로 전개되었다. 특

히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제정된「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 c t )」에 따라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이

출범하였는데,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연방정부 모든 기관장에게 윤리프

로그램 시행·윤리담당관 임명요구·정기적 윤리프로그램 이행여부 평

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 행정부 반부패 예방정책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후적 적발·처벌에 의한 반부패 노력도 지속되고 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인사비리상 부정부패 사건을 해결하고자

1 9 8 9년「내부고발자보호법(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에 근

거하여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이설립되었

다. 비록 특별심사청( O S C )의 권한이 공직인사비리에 한정되어 있으나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사건 수사 및 기소, 공무원의 정치활동 법적

허용기준 제공및 교육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기관인 국

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1 9 7 7년「해외부패방지법( F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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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해외에서 자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불법화하였고, 1999년 O E C D의「국

제상거래에서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제정을 실현하는 등 국

제 반부패 라운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1999년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El Gore)의 주도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

ding Integrity)」을 제창하여 정부간 반부패노력을 강화하였다. 이후

2 0 0 1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세계 반부패당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제3차 회의는 2 0 0 3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어, 2003년 5월 개최예정으로 정부차원의 준비가 진행중

이다.

위와 같이 미국 반부패정책은 공직윤리, 신고심사, 국제 반부패 활동

등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세분화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나. 주요미국 반부패당국의조직과 기능

정부윤리청( O G E )은 독립기관으로서 (i) 일반자문 및 입법정책국, (ii)

기관 프로그램국, (iii) 행정국, (iv) 정보자원관리국등 4개 부서로 구성

되어 있고, 기관의 장인 청장(Ms. Amy L. Comstock, 2002년현재)은

대통령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i) 행정부의정부윤리법 준수 여

부에 대한 감시 및 실사, (ii) 행정부의 윤리적 행동기준과 재산공개 등

관련법규 개발, (iii) 기관별 윤리프로그램 마련 및 올바른 행동강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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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요임무로 하고있다. 특별심사청( O S C )은 신고·고발조사국, 조

사·기소국Ⅰ,Ⅱ,Ⅲ, 기획·자문국등 5개의 중앙부서와 2개의 지방사무

소가 있으며, 기관의 장인 청장(Ms. Elaine Kaplan, 2002년 현재)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i) 내부고발공무원의 보호, (ii)

내부고발 접수·수사·기소, (iii) 공무원 내부고발권 직무교육, (iv) 군

복무자 공무원 재취업 및 재고용권 보장 등이주요업무이다. 

국무부는 국내 반부패 정책은 다루지 않고 있으나, OECD·UN 등국

제기구 및 중남미·아시아 지역 등의 해외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을 지고 있으며, 주요 임무수행은 국무장관 소속 국제마약 법집행 담당차

관보가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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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 콩

가. 염정공서( ICAC )의 설치 배경

1 9 7 0년대 중반까지 홍콩은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에 처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가 관례화되었으며, 심지어 경찰의 뇌물수수도

관례화되기에 이르렀다. 홍콩은 지난 1 9 4 8년에 부패방지조례법( T h e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ance)을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서는

국회의원, 공·사기업 종업원,  정부관료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부패행

위를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5년에서 $ 1 0 , 0 0 0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지부(Anti Corruption Branch)라고 하는 특별기관이

경찰부(Police Department)에설치되어있었으나비효율적인측면이많아

1 9 5 7년에 부패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 on Corruption)를

설치하였고 1 9 6 0년에집행부와 입법부 위원까지도 포함시켰다.

1 9 7 1년에는 뇌물방지조례(The Prevention of bribering ordinance)

이 입법화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적절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

거나 유지하는 것은 부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자기자신

의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보았다.

1 9 7 1년 영국에서 파견된 홍콩 총독매클로스(Murry  Maclehose)는부정

부패를 척결하기위해 새로운 기구의 발표를 천명하였다. 1974년2월 1 5일

염정공서설치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 r d i n a n c e )에 의해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 염정공서( I n d e p e n d e n 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 C A C )가 발족되었다. 염정공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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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중국인의 관습이나 관례에 어긋난다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후 염정공서의 설치로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었고 공공분야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염정공서는 부패사건의 수사 및 조사권, 사법권

및 구속권이 있고, 시민들에게반부패 교육 예방및 출판 발간, 훈련 등의

홍보프로그램등을 통하여 홍콩정부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룰( r u l e )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염정공서의조직 및 기능

염정공서는 부패척결을 위해 조사(Investigation), 예방( P r e v e n t i o n ) ,

교육( E d u c at i o n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라 염정공서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염정공서 조직의 구조

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행정총부(Administration Branch)가

총괄하는 세 개의부처로 나뉘어진다. 

이 세 부처는조사, 예방, 교육을담당하는집행처(Operations), 부패예방

처(Corruption Prevention), 지역사회관계처(Community Relations)

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집행처는 위원회의 조사기구로서 부정부패

에 관한 접수·조사·수사를 담당하며, 부패예방처는 정부부처내의 시스

템을 조사하여 부패발생 기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데 주력하며, 지역사

회관계처는 언론매체나 교육제도를 담당하는데 국민교육과 자문, 그리고

부패척결 활동을 지원한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패의 해악을 교육하고 부패와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조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시민의 도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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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책임의식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보도 매체인 신문

과 T V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 특히 T V에 고정적인 홍보를 계속하여 국민

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고발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염정공서의 인력 상황을 보면, 2001년말현재 위원회의 편제상 총인원

은 1 , 3 2 6명이고 총 재직인원수는 1 , 2 8 6명이다.

염정공서(ICAC) 인력상황
( 2 0 0 1년도기준)

염정공서의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조사(Operation), 부패예방

(Corruption Prevention), 예방교육(Preventive Education), 협력지

지( E nlisting Support)에쓰여진 재정적인 지출은아래<표3 -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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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처
( O p e r a t i o n s )

부패예방처
( C o r r u p t i o n
P r e v e n t i o n )

지역사회관계처
( C o m m u n i t y
R e l a t i o n s )

ICAC 총인원

표3-4

편제인원 9 6 7 재직인원 9 4 3

장관급인원 7 장관급재직인원 7

부문직계인원 8 0 3 부문직재직인원 7 8 0

일반직계인원 1 5 7 일반직재직인원 1 5 6

편제인원 5 7 재직인원 5 7

장관급인원 3 장관급재직인원 3

부문직계인원 4 2 부문직재직인원 4 2

일반직계인원 1 2 일반직재직인원 1 2

편제인원 2 1 1 재직인원 2 0 2

장관급인원 3 장관급재직인원 3

부문직계인원 1 4 0 부문직재직인원 1 3 1

일반직계인원 6 8 일반직재직인원 6 8

편제총인원 1 , 3 2 6명 재직총인원 1 , 2 8 6명



염정공서(ICAC) 기능별지출내역
단위: 백만HK$(Million), 원화( 1 0억원) 

염정공서의 권한은 세 가지 조례를 근거하여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

진다. 첫째, 염정공서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 t i o n

O r d i n a n c e )에 근거한 권한으로 (i) 체포와감금의 권한과 상응하는 조사

권과 압류권 부여, (ii) 자료검증을 위해서 혐의자로부터 비개인적인

(non-intimate) 것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iii) 부패위반 혐의와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공직의 남용을 통하여 자행한 협박과

같은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권한 부여, 둘째, 뇌물방지조례( P r e v e n -

tion of Bribery Ordinance)에 근거한 권한으로 부패에 의해서 자행된

다른 형태로 숨겨진 거래나 자산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조사권 부여한다.

이를 위해 I C A C는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기업과 사부문의 서류를 보유

하여 조사하고, 협의자가 그들의 자산과 수입, 지출의 세부사항을 제공하

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셋째, 선거조례(Election (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

에 근거한 권한으로 선거에서의 부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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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2 0 0 1

년 도 지출항목 H K $ (백만불) 원화( 1 0억원)

조사( O p e r a t i o n ) H K $ 5 1 9 . 8 m 8 5 . 6

부패예방(Corruption Prevention) H K $ 5 1 . 2 m 8 . 4

예방교육(Preventive Education) H K $ 6 2 . 8 m 1 0 . 3

협력지지(Enlisting Support) H K $ 6 4 . 9 m 1 0 . 7

조사( O p e r a t i o n ) H K $ 5 1 7 . 3 m 8 5 . 2

부패예방(Corruption Prevention) H K $ 5 0 . 0 m 8 . 2

예방교육(Preventive Education) H K $ 5 8 . 7 m 9 . 7

협력지지(Enlisting Support) H K $ 6 0 . 7 m 1 0 . 0

1 1 5 . 0

1 1 3 . 1

총계 :
H K $ 6 9 8 . 7 m

총계 :
H K $ 6 8 6 . 7 m

표3-5



는 권한이 부여된다. 염정공서 염정전원( C o m m i s s i o n e r )은 총독에 의해

임명되고 인사위원회에 독립된 상태에서 채용된다. 염정공서 직원들은

다른 정부 부서에 전직할 수 없다. 염정공서 조례는 운영 부서의 장은 그

의 부하들이 의심받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계좌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그의 재산변동에 관한 자료

를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염정공서 직원들은 동료직원에 대한 체포, 구

금, 조사뿐만 아니라 염정공서 조례에서 제시된 위반 죄에 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염정공서 직원은 인사이동이 없고 여타 관리들보다

높은보수를 받고있다.

다. 뇌물방지조례( Pr evention of Bri b ery Or d i n a nc e )

홍콩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가지고 있지 않지만 1 9 4 8

년에 제정되고 1 9 7 1년에 개정된 뇌물방지조례를 통해 공사부문에서의

부패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례 중에서 제 3, 4, 10조가 공공부문에

관한것이다. 

제3조의 기본정신은 관료사회내에서 청렴의 높은 기준을 지지하는 것

이다. 그 내용은 행정부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허락없이 어떤 이권을 간

청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어떤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

다. 이 법령은 AAN(Acceptance of Advantages Notice)에의해 집행

된다. 제3조는 부패행위 동기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는 공무

원이 그의 공직의무의 성과와 연관된 유인이나 보상으로서 제공된 어떤

이권을 간청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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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0조는 공무원들이 소유한 자산이 어떤특별한부패행위와 관련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일정기간 이상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것

을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

는 한 그의 공식적인 봉급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비를 유지하거나 자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은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것을규정한다. 

뇌물방지조례중에서공공부문에관한조항

라.홍콩윤리발전센터( T he Hong  Kong Et h ic

D evelopment Center)

홍콩윤리발전센터( H K E D C )는 염정공서 홍보실의 후원 아래에서

1 9 9 5년 5월에설립되었으며홍콩상공회의소의주요인물들로구성된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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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처 벌

참 고

행정부장의일반적 또는
특별한허가없이어떤 이권
을 간청하거나수락하는 행
위

1년징역과
벌금 십만달러

행정부의 일반허가의 세
부사항을 위해이권수락을
언급해야 함.
(Chief Executives Permission)

합리적인이유의 법적 권한없이
홍콩이나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에게이권을 제공하거나어떤사
람으로부터이권을간청하거나
수락하는행위

공무원의공식적 의무를수행하
지 않거나 그의 직위를남용하면
서 보상을 받는 행위

7년 징역과벌금오십만 달러

뇌물죄로서보편적으로 알려진
것

공식적인봉급과비례 하
지않는 특별한재원의 관
리나생활비를 유지 하거
나법정에서 이에 대한 만
족스러운설명을제공하지
못할때

1 0년 징역과벌금 백만
달러

표3-6

제3조 제4조 제1 0조
사 람

모든정부공무원 모든사람모든공무원 모든정부공무원



윤리발전위원회의 지도 아래서 운영된다. 이 센터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첫째, 1,000개 이상의 국내와 해외에 기업윤리에 관한 참고자료들을 제

공하고 둘째, 윤리행위강령의 제정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체제통제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넷째, 직원을 훈련 시키고 다섯

째, 여러 가지 무역과 직업을 위한 조직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여섯째,

지역과 해외에 무료로 배부되는 행동윤리라는 이름의 뉴스레터의 발행

등이다. 홍콩에 있는 1 , 0 0 0개 이상의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

서비스들을 사용해왔다. 

마. 염정공서성공요인

염정공서의 부패척결 운동이 성공하고 있는 요인을 보면 첫째, 정부 최

고책임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강력

한 척결의지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제반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고, 염정공서의

발족을 규정한 조례도 홍콩의 총독( G o v e r n o r )이 직접 발의한 것이었다.

경찰과 일반 정부부처 및 이들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확

보된 염정공서의 발족으로 홍콩은 부패추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부패추방 노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조치가 뒷받침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부패추방의 장기적인 성과가 보장되었다. 

둘째,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추방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다는 점이다. 부패

추방기구는 절대 국민의 지탄과 질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염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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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원은 전혀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헌신적이며 유

능한 부패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정공서는 매우 엄격한 선발기준

을 가지고 유능한 요원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감찰부서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매우 엄한 징계규정에 구속을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의 헌신적인 업무수행은 충분한 보수로써 보상을 받

는다. 이는 낮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히 사정기관 직원의 경우 부정의

유혹에 더욱취약할 수 있다는 사회전반의 인식에 의해기반하고 있다.

셋째, 매우 기본적인 요인으로 염정공서가 신중하게 마련하여 추진하

고 있는 장기적인 부정부패 추방전략을 들 수 있다. 부정부패의 추방은

단지 부패자를 처벌하고 관료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부패와의 전

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염정공서 출범 당시의 인식과 발상이 주효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넷째, 역시 부패추방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들 수 있

다. 일반국민 개개인이 아무리 사소한 부패사건일지라도 염정공서에 고

발하면 철저하게 조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염정공서의 부패척결 활동의 주축원리이며

이는 철저하게 실천되고 있다. 누구라도자신이 한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또 그에 근거하여 조사활동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을 경험한

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패고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일 것이며 아마도 보다

더 심각한 부패사례를 가지고 염정공서를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패고발자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이

다. 부패를 고발함에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홍콩인들은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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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공서에 고발을 할 경우 자신의 신원에 대한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된

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며, 고발내용에

대한 자료의 보완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내부 전산처리시스템이 가동

되고 있는데 관계직원 이외에는 절대로 고발자의 신원 등을 담고 있는 정

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도 체계적

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오래되어 쓸모 없는 정보의 경우 자동적으로 삭제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발자 등 정보제출자에 대한 보호는 법률의 규정

에 의하고 있다.

3. 싱가포르

가. 탐오조사국( CPIB) 설치배경

싱가포르는 지난 1 9 6 5년에 독립한 이래 깨끗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채 연 9 %대의 실질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 , 0 0 0달러를 기록

하였다. 특히법에의한 지배, 공정성, 투명성과이를통한 영( Z e r o )의 부

정부패 추구와 시장개방을 기초로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 1위를 고수했

으며, 1950여개의 주요 국제기업이 싱가포르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와 고촉통(吳作棟) 총리 중심의 민

중당이 약 4 0년 동안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

패한다』는 말이무색하게「깨끗한 정치」를 실현한 모범사례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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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운동은 1 9 5 9년 인민행동당의 리콴유(李光耀) 수

상에 의해 시작되었다.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gation

B u r e a u:C P I B )은 1 9 5 2년 설립되어졌는데 독립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와 조사를 책임지고 있다. 1940년에서 1 9 5 0년초까지 싱가포르

는 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였으며 부패와 뇌물은 싱가포르의 삶의 한 생

활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당시 모든 부패사건은 싱가포르 경찰로 알려

진 반부패브랜치(Anti Corruption Branch)에서 조사되었는데 효과적

으로 대처하질 못하였다. 특히 부패경찰관들에 의해 조사되니 반부패 실

효성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모든 부패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조직부서로서의 설립이 제기되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

은 점에 의거탐오조사국을설립하게 되었다.  

초창기 C P I B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반부패법의 내용이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역부족일 정도로

실효성을 갖기에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중적 지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인데, 대중들은 CPIB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C P I B에 협력하지 않았

다. 이런 상황은 1 9 5 9년에 민중당( P e o p l e’s Action Party)이정치권 안

으로 진입한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관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도하였고 부패관료는 공직에서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C P I B에 대한공무원의신뢰는정부가반부패정책을성실하게수행하는 것

을 인식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관련법은 두 가지

이다. 1960년에 제정된⌜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 c t )⌟과 1 9 8 9년에 제정된⌜부정축재몰수법(The Corrup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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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scation of benefits)⌟이 그것이다. 부패방지법은 탐오조사국의 권

한과 조사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부정행위로 축

재한 재산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갖고 있음을 의미

한다.

나. 조직및 기능

싱가포르가 부정부패를 완전 추방하게 된 것은 우선 엄격한 제도적 장

치에서 비롯된다. 1960년 제정된「부패방지법」은 정치인·공무원들의

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고 있다. CPIB는 싱가포르 수상직속으로 설치

된 독립된 기구로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감시해

구조적인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탐오조

사국은 2개국이 있는데, 운영국(The Operation Division)과 행정 및

특수지원국(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이다. 

탐오조사국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민원·청원·제보를 접수하고, 그 주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둘째, 공무원의 부정, 부조리 또는 부도덕한 행위

를 조사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한다. 셋째, 부패행위에 대한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관행이나 절차를 조사하고 개선한다. CPIB의

권한을 보면, 공직 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도 조사

범위로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접수되

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되어 있다. 또한 은행계좌, 주식지분, 동산구입, 지출상태를조사할 권

118•부패방지백서



한이 있으며 관련기록,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또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

다. 입법( L e g islation )

1 9 3 7년에 제정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 c t )은 1 9 6 0년에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PIB 의장에게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즉, CPIB 의장은 싱가포르 국가원수에 의해 임명되고, 조사권이 부가

되었으며,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부패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처

벌의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다. 이 부패방지법은 2 4 1조로 구성되었으며,

C P I B가 부패와 맞서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모든권한들을 부여하였다. 

1 9 6 0년의 개정법은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징역에 벌금 5천달러를 징

수하는 등 무거운 형벌을 가하였고, 또한 동 법은 CPIB 수사관들에게 증

인출석요구권 및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1963년 2차 개정에서는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드러났거나 그에 준하는 처신을 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하여 뇌물의 원천봉쇄를 의도하였다. 해외에서 뇌물

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행위를 행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해외

공관이나 다른근무처에서 일하는 모든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1 9 8 1년의 3차 개정을 통해 동 법은 더욱 강화되어 형벌이외에도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그 액수 만큼의

징역을 초과부과 하였고, 또한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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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만 달러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 또는 청약의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 혹은 벌금 1만 달러를 부과 할 수 있게 하였

고, 또 양자를 모두 부과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패방지법의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체 임직원 등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종업원까지 포함되며, 특히 국회의원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계약

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임원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

였다. 1989년에는 부정축재몰수법(The Corruption Act: confiscation

of  benefits)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법원에 부

패사범들이 획득된 각종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4. 말레이시아

가. 반부패청( ACA )의 설치 배경

말레이시아는 부패에 관한 통제를 수행하는 다양한 반부패기관들이 존

재하는데,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로써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에 비견되

는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ACA)이 존재한다. 반부패청

( A C A )은 1 9 6 7년 1 0월 1일에 수상실의 직속기관 중에 하나로 설립되었

다. 1973년에 국립수사국법(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Act)

이 의회를 통과해 그 법적 명칭이 국립수사국(The National Bureau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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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v e s t i g a t i on: N B I )으로 변경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가 1 9 8 2년

5월 반부패청법(Anti-Corruption Agency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반부패청( A C A )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부패방지에 그 주요한 임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반부패청의 근거법률인 1 9 9 7년에 제정된 반부패법( A n t i

Corruption Act)은 범죄가 되는 부패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 부패청 직

원이 가지는 각종 수사, 조사, 검사권 등의 규정, 신고자나 정보제공자의

보호, 처벌규정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부패청은 합의된

(concerted) 계속적인 노력을 통한 권력남용과 부패와의 전쟁을 사명으

로 하는 조직이며, 이에 따라 반부패청은 모든 유형의 부패, 정부규제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권력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소(一掃)하는 것을

조직의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비전( Vi s i o n )을 가지고 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높은 정신

적,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둔 부패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창조한다.

둘째, ACA를 정의와 단호함(resoluteness), 성실함( i n t e g r i t y )을 지향

하는 부패제거에 전념하는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의 세가지 전략을 들고있다.

첫째, 강화·공고화 전략인데, 이는 A C A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전략으

로 국제적인 반부패 법시행기관들과 대중매체와의 협력을 고양하고

ACA 직원들의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장려·방지 전략을 들고 있는데, 이 전략은 도덕적 가치를 주입

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규제와 법을 시행함으로써 확고한 감독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중점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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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행전략으로, 이 전략은 처벌권고, 피고가 알려진 수입을 초과

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하

는 등 새로운 법률개정으로 A C A의 시행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관련법률과 각종 행정지침 등을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나. 조직및 기능

말레이시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써 A C A는 수상실 직속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 반부패청장(the Director General)은 수상의 추천을 통해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두 명의 부(副)청장(Deputy Director General)

을 두고 있으며, 수도인 쿠알라 룸프르(Kuala Lumpur)에 있는 본사에

는 여덟 개의 부서가 있으며, 주(州)단위에 각각 하나씩 1 4개의 주 사무

실을보유하고 있다. 

A C A의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의 8개의 부서는 정보부( I n t e l l i g e n c e

Division), 조사부(Investigation Division), 기소부( P r o s e c u t i o n

Division), 대외교류 및 홍보부(Communication and Education

Division), 감사부(Monitoring Division), 교육부( Training Division),

관리부(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기획 및 정책조정부

(Planning and Policy Coordination Division) 이다. 

1 9 9 8년 시행된「반부패법」(Anti Corruption Act 1997)은1 9 6 1년의

부패방지법과 1 9 8 2년의 반부패청법(Anti Corruption Agency Act

1982), 긴급조례(Emergency Ordinance)을확대한 것이다. 이 법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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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의 종류와 처벌규정, 범죄조사권, 검사의 압수·수색권 등만이 아

니라 부패혐의자에 대한 조사기능과 처벌기능의 강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에게 과다한 재산소유에 대

한 입증책임을 부담케 하였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재산을 몰

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 3조와 제5 4조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에 대한 보호와 선의의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매

우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9 9 8년도에 조사된 사건이 총 1 , 11 7건, 체포건수만 3 0 0여명이나 될

정도로 이 법에근거하여 반부패활동이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부패청의 권한을 살펴보면, 1997년 반부패법 제7조 제( 1 )에 의하면

청직원은 본 법률의 목적을위하여 1 9 6 7년 경찰법에 의해 임명된 경찰공

무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면제권( i m m u n i t i e s )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

다. 즉, 각 직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가지며, 관련부

패범죄의 경우반부패청은 경찰관할구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청직원의 구체적인 권한은 반부패법 제2 1조부터 제3 0조에 걸쳐 규정

되고 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조사할 권한, 관련자들을 심문할

권한, 조사권과압류몰수의 권한등이그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청의 권한은 부패와 관련한 범죄에

관한 한 우선시되며, 경찰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갖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수상직속으로설치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

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실효를 거두기 위한 부패추방기구로써 그 활동은

다소 미약하나, 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권한을 일반경찰과 검찰에 부여하

고 있고,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진다.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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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패한 공직자들의 징계에 대한 권고및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고 부패행위의 척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며 부패의 근

원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관리체계연구 및 긴급시 치안판사의 영장

없이 검색 및 압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패방지위원회

와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5. 호 주

가. 부패방지청( ICAC) 설립 배경

호주는 1 9 8 0년대초반부터 중반까지 탈세와 사회보장 관련 비리및 공

직자부패 등이 만연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

련된 왕립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공공분야에 있어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더 철

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1 9 8 7년 호주정부는 공

직자 윤리강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정행위 방지와

조사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들을 개정하였으며, 1995년 3월에는‘연방공

무원행동지침(Guidelines on Official Conduct of Commonwealth

Public Servants)’을 개정하였다. 

호주 부패방지청(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 C A C )은 1 9 8 0년대에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 l e s )의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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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들의 부패와 행정의 청렴도에 대한 의문의 결과 설립계획이 수립되

었다. 호주 부패방지청은 1 9 8 8년에 제정된⌜부패방지청법(The ICAC

A c t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공직

분야와 지역사회에 부패의 효과에 관한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부패행위의 조사와 청문회 개최 등에 등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부패 예방업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이제는 부패행위의 적발보다는 예방쪽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나. 조직및 기능

호주 부패방지청의 구조는 청장( C o m m i s s i o n e r )과 청장보

(Assistant Commissione) 산하에조사국, 법률국, 부패예방교육 및 연

구국, 그리고 기업및 상업서비스국이 있다. 조사국은조사분석 및 평가,

조사지원, 기술서비스등의업무를 수행하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국은 법률, 운영, 재심, 부패방지청비서실, 국회합동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예방교육 및 연구국은 부

패예방, 교육, 연구, 언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및 상업서비스국은 정보기술, 정보서비스, 기록및 재산( p r o p e r t y ) ,

인력, 재정, 사무실서비스,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부터 2 0 0 2년까지의 부패방지청의 전일제(full time) 상근

직원의 수는 연평균 1 2 8명으로, 같은 기간 부패방지청의 관할지역인

NSW 거주인구(Residential Population) 10만명당상근직원수는 연평

균 약 2 . 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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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패방지청장의 자문기구로 청장과 청장보를 포함한 8인의 운영

재심위원회(Operations Review Committee:O R C )를 설치하여 경찰

청장과 검찰총장(또는 법무부 고위관계자)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조사대상에는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및 공직자부패와관련된 민간인도 포함된다.

I C A C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보면 첫째,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부

패행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능

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관련되는 어떠한 민간부문도 조사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패와부패의 효과 그리고 I C A C의 역할을 공공기

관과 지역사회에 교육시킴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기능이다. 또한 I C A C

는 정보수집에 특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국이나 공직자에게 정보제

공과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ICAC 직원들은 문서화된 특정한 권한으로

사무실을 수색하고 문서들을 복사할 수 있으며 재산수색과 도청장치, 그

리고 통화차단의 권한을 얻을수 있다. 

6. 유럽연합( E U )

가. 유럽부패방지국( OL A F )의 설립 배경

회원국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E U는 특히 부패를 방지함

으로써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원국 국민들의 금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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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의 재정상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패 및 불법행위를 탐지하고 및 감시를 전담

하기위한 조직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U 내의 금전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의 활동을 조정하

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개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 9 8 8년에

UCLAF(Unit for Coordination of Fraud Preventation)라는조직 신

설되었으나 많은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 9 9 9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부정, 부패, 관리소홀, 정실인사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이구주의회에상정되자EU 집행위원단2 0명이사임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E U조직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부패

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E U회원국 정부들과 구주의회는

E U예산과 E U기구가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

속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존의 U C L A F에 비해 방대한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시를

받지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 9 9 9년 4월

U C L A F를 계승하여 유럽부패방지국(European Anti-Fraud Office:

O L A F )라는 독립된 조직으로 재출발함으로써 E U회원국들의 부패방지

와 조사를 책임지고 있다. EC조약 2 7 4조 및 2 8 0조에 의해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책임은 예산집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데 부패방지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EC, ECSC

Decision 1999/352/ of 28 April 1999에의해 내부에 O L A F를 설립하

였다. OLAF는 1 9 9 9년 6월 1일 출범하였는데 O L A F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권에 관한 Regulation(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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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 and of the Council과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이통과된 날이다. 

O L A F는 조사권을 가진 독립된 기구이지만 직제상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속이며 특별한 독립성이

부여됨으로써 EU 내부 및 외부의 반부패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OLAF의 설립 목적은 첫째, EU의 재정상 이익에 위해가 되는 부

정,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

규정과 관련협정에 의해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부여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둘째, EU조약들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관에 대해

행정적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셋째, 집행위원회는 물론 회원국과 다른

E U기관의 간섭을 받지않는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조직및 기능

OLAF 조사기능의 수행은 총국장( D i r e c t o r- G e n e r a l )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총국장은 5년 임기로(한번 재임용 가능) 집행위원회( E u r o p e a n

C o m m i s s i o n )에 의해임명된다. 

총국장 직속으로 4개의 과( U n i t )가 있는데 행정, 인적자원 및 예산담

당(Administration, Human Resources & Budget), 커뮤니케이션·

홍보·훈련담당(Communication, Public Relation, Training Co-

operation), 대외관계 및 지원담당(Ext. relations & Support for

candidate countries), 치안, 행정관 및 사법권고 담당( M a g i s t r a t e s ,

Judical Advice & follow-up)이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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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국장 산하에 3개의 국이 있는데, 정책·입법 및 법무국( P o l i c y,

Legislation & Legal Affairs), 조사 및 운영국(Investigations &

Operations), 정보, 운영전략및 정보기술국(Intelligence, Operat i o n a l

Strategy & Inform. Te c h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규모는 2 0 0 2년 현재

약 2 8 0명의 정규직원(주로 조사관)과 비정규 조사관 약 5 0명이 근무하

고 있다. 

O L A F는 정직, 공명정대, 개인의 권리와 자유존중, 법치주의 등을 기

본 운영원칙으로 하여 EU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

행한다. 첫째, EU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조직 내외의 부정과 비리를 조

사·감시하며, 둘째, EU의재정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를 조사하며, 셋째, EU 회원국내부패방지 당국들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넷째, EU내 부패예방정책의 수립및 개발을 한다. 

조사기능에 있어서 O L A F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총국

장에게 어떤정부, 어떤 기구(위원회 포함)의 압력도 받지않도록 한다.

만약 국장이 위원회가 그의 독립성에 도전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법정(Court of Justice)에세울 수도 있다. 독립성을강화하기 위하여 사

무국은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Supervisory Committee:위원회와 독

립적인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됨)의 통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조사팀은 경찰, 사법기관 등에서 경험을 가진 강

한 프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인 규정이 존중되는 한 O L A F는 계좌를 체크하고 서류를 발췌하

기 위하여 정보나 기구의 건물에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원국 어느 기관 누구에게나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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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Regulation No 2185/96에따라 정보에 접근

하기 위하여 경제사범에 대하여 현장조사(on the spot controls)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OLAF의 주요업무인 조사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사는 E U회원국 및 제3국(협력에 따라)에서의 공동체 예산지

출 관련 부정, 부패 및 불법행위 관련 현장(on the spot)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외부조사(external investigation)와 E U조약에 따라 설립된

각 기관 및 기구의 부정, 부패, 불법행위 및 근무자의 위반사항을 조사하

는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로이루어진다. 

내부조사를 위해서는 어느 기관 및 기구가 보유한 정보와 건물구내에

대해 사전통보없이 즉각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절차조건에 따라 관련 경제운영체의 구내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부조사는 OLAF 또는 관련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개시가 가

능하며, 내부조사는 OLAF 스스로 또는 관련 E U기구 및 기관의 요청에

따라 OLAF 국장이 결정하여 개시한다. OLAF 직원은 신분 및 자격을

확인하는 서면허가서를 제시한 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OLAF는 조사

대상 및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인데 O L A F는

E U의 모든기구와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O L A F의 설치로 E U의 재정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및 여타 불

법행위와 직무수행 관련 비리와 연관된 E U의 모든 기구에 대해 조사권

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EU예산의세입 및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례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E U기구, 기관에는 E U집행위

원회, 구주의회, 이사회사무국, 유럽재판소, 경제사회위원회(ESC), 유럽

투자은행(EIB), 유럽중앙은행(ECB) 등주요 기관은 물론, 유럽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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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각종전문적인 기구들도 포함된다. 

현재 유럽재판소, ECB, EIB 등은 독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O L A F의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데 대해 저항하고 있으나 E U조약에 근거한

OLAF 설치 규정에 E U조약에 의해 설치된 모든 EU 기구들도 조사대상

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를수 밖에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

라 외교관의 특권, 면제권을 지니고 있던 EU 각 기관의 국제공무원들도

O L A F의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다수국가에 걸치는 사건의 경우에도

O L A F는 각국의 협조하에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O L A F의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for the period of 1 June 2000-3 1

May 2001)에 따르면 OLAF Manual의 채택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

운 CMS(Case Management System)의 실행, 2000년 9월에 설립된

조사운영국(Investigation and Operations Directorate)을 통하여 조

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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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부패방지기구

기관명

설립근거

설립시기

법적지위
·

권한

조사권
보유여부

지방조직

염정공서
( I C A C )

염정공서조례

1 9 7 4 . 2 . 1 5

행정장관(舊
총독) 직속의
독립적·종합
적 부패방지
기구
(공공부문및
민간부문)

선거사범포
함 모든부패
사건에대한
조사권·수사
권 보유

8개지부

부패방지청
( I C A C )

부패방지청법

1 9 8 8년

뉴사우스웨
일즈 州정부
기구로서
독립적·종합
적 부패방지
기구
(공공부문및
민간부문)

조사권보유

없음

탐오조사국
( C P I B )

부패방지법

1 9 5 2년

수상 직속의
사정기관으로
외부의일체
간섭이배제
된 독립적·
종합적부패
방지기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조사권·수사
권 보유(계좌
추적권, 압수
수색권, 특
수한 경우무
영장 체포권)

없음

반부패청
( A C A )

부패방지법

1 9 6 7 . 1 0 . 1

수상 직할기
관으로독립
적·종합적
부패방지기관

조사권·수사
권·기소권
보유

1 4개 州별지
역사무소 및
9개산하지부

유럽부패방지국
( O L A F )

R e g u l a t i o n
(EC  No

1 0 7 3 / 1 9 9 9 )

1 9 9 9 . 6

유럽집행위
원회직할기
관으로독립
성이보장됨

조사권보유

없음

정부윤리청
( O G E )

특별심사청
( O S C )

정부윤리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1 9 7 8
(정부윤리청)

1 9 8 9
(특별심사청)

각 행정기관
간섭배제및
청장 임기보
장으로독립성
확보
(정부윤리청·
특별심사청)

수사권·기소
권보유
(특별심사청)

샌프란시코·
달라스지방
사무소운영
(특별심사청)

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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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반부패입법제도

명 칭

제정연도

주요내용

처벌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 c t )

1937(1960, 
1 9 8 5년
개정)

·뇌물수수
·부패조사국

장의사법
권 행사

·국가원수가
조사국장
임면

최고 7년,
벌금 1만불

뇌물방지법
( T h e

P r e v e n t i o n
of Bribering   

A c t )

1 9 4 8
(1971 개정)

·마약, 여권
위조, 불법
이민,신용
카드사기,
뇌물 등의
증수뢰죄

최고1 0년,
벌금1 0 0만불
(홍콩화)

부패방지법
( P r e v e n t i o n
of Corruption

Act) 
반부패법
( A n t i

C o r r u p t i o n
A c t )

부패방지법: 
1 9 6 1 ( 1 9 7 1
년 개정
반부패법( 9 7년
제정)

·각종뇌물
증여, 약속
또는미수
공모등의
부패행위에
대한처벌

·경찰수색
및압류권
(부패방지법)

·검사의특별
조사권

·직무,직위를
이용한뇌물
수수행위에
대한처벌

·반부패청공
무원의범죄
조사권

·검사의압
수,수색권
(반부패법)

2년이하의 징
역, 1만불(말
레이시아화)
이상의벌금

부패방지청법
( I n d e p e n d e -

n t
Commission 

A g a i n s t
Corruption 

A c t )

1 9 8 9년 제정

·관료,정치
인 등주요
공직자, 그
리고기업
경영자등
의 부패행
위에관한
포괄적
개념규정
(법8조)

1년이하징역

반부패협약
( C o n v e n t i o n
on the Fight 

Against 
C o r r u p t i o n )

1 9 9 7년 제정

·부패의
포괄적
개념규정

·위반시
본국송환
및 기소

·사법권 등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 c t )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정부윤리법:
1 9 7 8 ( 1 9 8 9

개정)
해외부패방지법:

1 9 7 7년

표3-8

주요
내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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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민호(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소장)

제3절국제 기업윤리동향*

1. 새로운세계질서를추구하는국제사회

지난 2 0세기 후반기는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였다. 이러한 2 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

이하면서 지난 1 0여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숨가뿐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 흐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까지도 위기를 맞게 되는 아주 위험

한 시대가 된 것이다. 

환경변화에 준비를 잘 하는 국가에게는 기회의 시대가 되나 그렇지 못

한 국가에게는 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위기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세기말에 진행된 세계적인 변화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

응하는 변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말에 진행된 세계적인 중대한

변화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냉전의종식

냉전 종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이다.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9 0년대에는 공산권 붕괴로 이어져 냉전종식을 가져왔다. 그

리고 미국이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 동안 정치와 군

사 분야에 쏟던 힘을 경제부문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세계경제의 변화

를 주도하게 되었다. 반면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이 첨예한 대치상태로 냉

전시대를 지속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인데 우

리는 이를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개방화와세계화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세계경제는 개방화 추진

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지구촌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세계

단일경제시장이라 한다. 개방화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걷어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전세계로 진출하였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나타났으며, 무

역, 금융, 상품, 서비스등의 거래 형태와 영역에 세계적인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세계화라 하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 되

고 있다.   

다. 글로벌스탠다드의 마련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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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는

데 이를 국제적 규범 즉‘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라 한

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자간 협상에 의해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의 국제경제기구들이 있으며, 그 외

에 국제표준화기구(ISO), 바젤금융감독위원회(BIS), 자금세탁방지국제

금융대책기구( FATF),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 국제회계사연맹

( I FAC), 반부패국제회의(IACC) 등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글로벌 스탠

다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무역, 경쟁, 환경, 노동, 금융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

탠다드를 마련하고 각국이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기

업경영체제, 업무절차, 상품규격, 회계기준, 감사기준, 부패방지체제, 내

부통제체제, 기업윤리 등과 같은 영역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이 확

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사례로는 O E C D의 뇌물방지협약, 기업지배

원칙, 공직자윤리관리원칙,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보증, 환경업무 등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절차, 바젤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통제시스템체계, 국제회계기준이사회의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사

연맹의 국제회계감사기준, Caux Round Rable의기업윤리원칙 등이 있

으며, 이외에도다양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선진된 경영체제를 갖추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는 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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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국

제시장 진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라. 범세계윤리 도입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적인 종교인, 정치인, 기업인, 윤리학자등이 국제

모임을 만들어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윤

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범세계 윤리(Global Ethics)’라 한다.

국제사회에서 범세계윤리 도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급속하게 발달하는

‘기술( Te c h n o l o g y )’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냉전이후 진행되는 개방화와

세계화에 의해국제경제사회에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필요성에 있다.  

범세계 윤리의 한 분야로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하기 위한 기업윤리원

칙이 국제모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덕재무장운동본부

의 Caux Round Ta b l e에서 채택한‘기업윤리원칙(Principles for

B u s i n e s s )’이다. 이 원칙은 선진국 기업들의 윤리규범 제정에 도입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2 0세기 말에 진행된 세계적인 변화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는

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전종식, 개방화와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 마

련 그리고 범세계 윤리 도입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으로 요약된

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국제경제사회에서는 기업윤리를 글로벌 스탠다

드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향

후 우리기업에게도큰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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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윤리에대한국제환경변화

가.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

인 국제투명성기구( T I )에서는‘국제 반부패회의’를 주재하며 1 9 9 5년을

‘세계 반부패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부패인지지수( C P I )와 뇌물공여지

수( B P I )를 발표하고 있다. 동 기구의 지수발표가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기업윤리를 갖추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기구에서는 정부기관과 입찰기업 간에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를 개발하였는데, 이 제도를 시

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공직윤리와 기업윤리 도입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나. 기업윤리도입추진 주요단체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업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 또는 국제

경제기구에서 제정한‘기업윤리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윤

리원칙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윤리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주로미국, 유럽, 일본등의 선진국 기업에 의해미래에 기업이 지녀

야 할 기업윤리의 기본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이 인류복지 및 새

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이상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기업철학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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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x Round Table - 기업윤리원칙

스위스 C a u x라는 작은 마을의 도덕성회복운동본부( M R A )에서는

1 9 8 6년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계 지도자급 기업인들이 모여 고조되고

있는 국제무역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C a u x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경영자들이‘기업윤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첫 시도의 장이었다. 이들은 참가국들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관계개선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른 비참가

국들의동참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 9 9 4년‘C a u x원탁회의 -기업윤리원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인간존엄성’과‘공동분배’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동 원칙은 선진국 일류기업

들의 윤리규범제정의 모델로 되고있다.

(2) 미군수산업체모임(Defence Industry Initiative)

미국에서는 1 9 8 6년 대표적인 군수산업체들이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군수산업체모임( D I I )’를 구성하였다. 동 모임에서는 6개항으로 된

‘기업윤리행동원칙’을 제정하고 회원기업들이 이에 서명하고 준수를 공

약하도록 하고 있다. DII는 기업윤리행동원칙을 국내외의 거래기업에 대

해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DII에 가입한 군수업체는 D I I의 기업윤리

행동원칙에 서명하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과 실행프로그램

을 구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D I I에서는 매년‘Best Practice Form’을 개최하여 회원사들의 기업

윤리수준 향상과 기업윤리행동원칙 준수를 위한 의견교환,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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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 8개 항으로 된 기업윤리행동원칙 준수여부

를 묻는‘연례질의서’를 작성하고 집계결과를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다.

(3) 미 상무성기업윤리원칙모델

미국에서는 1 9 9 5년 클린턴 대통령의 권고사항으로 상무성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기업윤리를 도입하도록‘기업윤리원칙모델( M o d e l

Business Pronciples)’을 제시하였으며, 동 원칙은 미국기업과 거래하

는 파트너, 계약자, 공급자에게도이와 같은 기업윤리 구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기업윤리원칙모델’은 앞으로 국제경제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상무성은 미국기업들의‘기업윤리원칙모델’도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정보제공처(Information Clearinghouse)’를 설치하고 미국기업들

에게기업윤리관련자료를 제공하고 모델회사와 연결해주고 있다.  

(4) 미 윤리자원센터(Ethics Resource Center)

미국에서는 1 9 2 7년 이민자들의 시민의식 교육을 위하여‘A m e r i c a n

Vi e w p o i n t’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1 9 7 7년‘윤리자원센터’설립을 이끌

었다. 동 센터에서는 미국민의‘인성교육프로그램’과 기업 등 조직의 윤

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미 정부공직자 윤리규

범 제정, 군수산업체모임( D I I )구성 자문, 홍콩윤리발전센터( H K E D C )설

립 자문 등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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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ECD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29개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는 2 0 0 0년 6월 2 7일 OECD 각료회의에서‘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채택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울러 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사항이며, 따라서 이

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

은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지녀야할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현지국의

개발과 발전, 인권존중,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개발 및 적용, 효

과적인 자율규제 관행(self-regulatory practices) 및 관리 시스템의 개

발 및 적용, 거래 상대방에게 본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 기업행동원칙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을 일반원칙으로 제시하고, 정보공개, 고용및 노사관

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의 분야에

서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할 모범관행을 열거하고 있다.  

(6) 미윤리담당관협회(Ethics Officers Association)

미국에서는 1 9 9 2년 정부기관, 기업 등 조직의 윤리담당책임자 모임인

‘윤리담당관협회’가 구성되어 현재 7 8 0명의 윤리준법책임자들이 회원으

로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윤리준법업무 관련 정보, 자료, 경험을 공유하

며 윤리준법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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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엔론사태 이후 국제표준기구( I S O )화 함께 기업윤리의 국제표준화

프로젝트(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Project)를추진하

고 있다.

3. 주요국가의기업윤리강화

가. 미국의기업윤리 강화

미국에서는 정부기관, 기업 등의 조직들이 9 0년대 초반부터‘준법프로

그램(Compliance Program)’을 9 5년부터는‘기업윤리시스템( B u s i n e s s

Ethics System)’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제는 사회전반적으로‘윤리준

법프로그램(Ethics & Compliance Program)’을 구축하였다. 미국은

정부부처가 먼저‘윤리준법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산하기관과 기업 등에

게 통일된‘법규준수체계’를 제시하여 이를갖추도록 한 것이특징이다.  

(1) 윤리준법프로그램도입과정

미국에서는 록히드사 국제뇌물사건 이후 1 9 7 7년‘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국제간 거래에서 외국관

리에 대한 뇌물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

부조달구매 입찰제한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수

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기업윤리를 강화하는 군수산업체모임( D I I )를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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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7 8년에는‘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였

고 동 법에 의하여‘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설치되었다. 정부윤리국에서는 1 4개항의‘공직윤리관리원칙’을 제정하

여 모든 정부부처에‘공직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1 9 9 1년에

는‘미연방 조직범죄 판결지침(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 r g a n i z a t i o n s )’을 제정하여 정부기관, 기업 등의조직이직원의 범죄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을 한 것이 입증될 경우 양형량을 감해

주는 제도에 의해‘준법프로그램’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판결지침에서는‘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의 필수구성요소 7단계( 7

S t e p s )로 (i) 준법기준(Code of Conduct), 방침및 업무절차(Policy &

Procedures) 제정, (ii) 준법담당고위직 직원 임명 및 책임할당, (iii) 임

직원 감독체계 구축, (iv) 준법교육프로그램 실시, (ⅴ) 감시/감사체계

및 법규준수자 보호장치 구축, (ⅵ) 위반자 처벌체계 구축, (ⅶ) 제도개

선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듬해인 1 9 9 2년에는 법규위반을 중요한 위험으로 관리하고 통제대상

으로 하는‘새로운 내부통제제도( I n - C o n t r o l )’가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이는 직원에 의한 법규위반이 통제하기 매우 어려우며 기업과 경영진에

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돼‘위험’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

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내부통제제도에서는 직원에 대한 윤리준법교육과

윤리의식이 높은 직원에 의한 자율통제와 감시활동을 내부통제의 필수요

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직원에 의한 자율통제는 통제비용을 감소시킨

다는 효과가 있음도 매우 의미있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 각급학교, 진료기관등 주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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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조직들이 해외부패방지법, 독점금지법, 수출통제법, 남녀차별 및 성

희롱금지법, 금융관련 법규 등 조직에게 위험을 주는 중요법규를 준수하

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시장에서

는 선진국가들로확산되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있다. 

미국의윤리준법프로그램도입과정

(2) 미국 윤리준법프로그램의특징

미연방 조직범죄판결지침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기업 등 조직에서

경영자를 포함한 직원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조직범죄로 다루고

조직에 대하여 엄청난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경영진의 책

임을 이해관계자들이 엄격하게 묻는 시장에 의한 책임추궁절차가 작동한

다는 점과‘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입증하면 양형량을

최고 9 5 %까지 감해주는 것에 있다. 이는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하

여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하되‘합리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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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재무성, 국방성, 보건성, 교육성, 상하원, FDA 등정부기관
- 공직윤리준법프로그램 구축

- 준법프로그램 모델(Best Practices) 제시

정부산하기관, 기업, 각급학교, 진료기관, 단체, 협회등
- 통일된 윤리준법프로그램 구축

정부윤리청( O G E )
- 공직윤리관리원칙

판결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
- 미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그림3 - 1



결정’과‘정당한 노력’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기업의

경영자, 사외이사, 회계법인 등은‘준법프로그램’의 운영이 손해배상책

임에 대한보험가입으로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윤리준법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 기업 등 조직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조직범죄와 사무직 근로자범죄로 다루며 이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며, 둘째, 판결지침에서 제시한 필수구성요소 7단계에 의해 모

든 정부부처가 법규준수체계를 구비하고 법규를 적용 받거나 감독하에

있는 기업, 학교, 진료기관 등의 조직에게 모델(Best Practices)를 제공

하여 주요 국가구성조직들이 통일된 윤리준법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셋

째, 조직기능을 중심으로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육, 감독,

감시, 감사, 처벌, 평가, 개선등의 통제기능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작동

하는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 법규준수체계를 갖추었으며, 넷째,

조직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준법교육을 강화하여 개인규범을 발달시키고

이에 의해통제시스템이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기업윤리세계표준화추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선진된 기업의 내부통제체제와 회계감시체제

를 갖추었다는 평을 듣던 미국도 유수한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이 연이

어 터지면서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1년 후반기

미국 최대의 에너지회사인 엔론이 유수의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과 결

탁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계와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준

이후 미국 2위의 통신회사인 월드컴, 제록스, 다국적 제약업체인 머크사

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 기업들의 회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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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산업내용과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진행됐다는 것이 밝

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미의회는 6 0여년간 민간에게 맡겼던 회계감독권을박탈하고

회계감독위원회 설치와 최고경영자의 재무제표 인증책임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기업개혁법인‘사르바네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Act)’을

제정하여 회계감독에 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최고경영자 및 회계법인을 포함한 경영관련

인들의 낙후된 윤리경영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들에게 투명

경영을 위한 기업윤리 도입을 강조하고 대학과 M B A과정에서도 기업윤

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윤리담당관협회( E O A )에서는 그 동안 개

발해오던 기업행동관리시스템(Business Conduct Management

S y s t e m )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한 작업을 미국가표준협회(ANSI) 및 국

제표준협회( I S O )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기업윤리의 글

로벌 스탠다드가 마련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국제시장 진출이 어

려워질 것이다.   

나. 홍콩의 기업윤리 강화

홍콩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반부패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기업

윤리’를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홍콩은 7 0년대 초부터

반부패 법령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부패기구를 설치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성을 강화하였으며, 90년대후반부터는 선진형의 기업윤리시스템을본격

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사회전반에 확산하여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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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기업윤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윤리를 강화하여 국제사회로

부터 청렴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데는 반부패기구인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염정공서 후원 하에 설립된‘홍콩윤리발전센터(Hong Kong

Ethics Development Centre)’과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운영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투명성기구( T I )로부터‘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반부패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염정공서의 부패척결활동과 홍콩윤리발전센터의 노력

에 의하여 홍콩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 0 0 1년도 국가별 청렴도에

서 4 2위인 한국보다 훨씬 앞선 1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패지수와 관

료주의 등을 중심으로 국가신용을 평가하는‘정치경제 위험컨설팅사

( P E R C )’가 발표한 탈관료주의 국가순위에서는 아시아 1 4개국 중 6위

인 한국에 비하여 1위 싱가포르 2위일본에이어3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콩이 기업, 금융, 회계, 건설 등의 경제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윤리기반을 갖추어야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능해지고 국제적

인 금융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필수요건임을 간파하고 이를 준비하여 온

것에 있다. 그리고 1 9 9 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에 적응하여 기업윤리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경

험이 중국경제에 전달되는 점은 남북한간에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남북교

역에 기본원칙이 필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매우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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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콩윤리발전센터( H K E DC )의 설치 및 활동

홍콩의 반부패정책 추진의 성공과 국제사회로부터 깨끗한 국가로의 인

정은 반부패정부기구인 염정공서의 활약과 함께 민간기구인‘홍콩윤리발

전센터’의 역할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홍콩은민관이 효율적인 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반부패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반부패 문화를 형

성하고 선진된 실행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 홍콩은 국

제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청렴한 국가로, 해외투자자로부터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 홍콩윤리발전센터의설립

홍콩윤리발전센터는 염정공서 홍보실 후원 하에 1 9 9 5년 5월 설립되었

으며, 그 시기는 동구권이 무너지고 미국이 국제경제사회에 개방화 정책

과 함께 부패방지라운드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가 오던 때였다. 홍콩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윤리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윤리

와 함께 사회전반적인윤리를 강화하였다. 

홍콩윤리발전센터는홍콩상공회의소등 6개 경제단체의 주요인물로 구

성된 홍콩윤리발전자문위원회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기업의 윤리규범제정, 통제시스템 자문, 윤리교육 관련 자료, 시설 제공

및 교육실시, 국내외에 무료윤리관련 정보와 자료(Ethics in Practices)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추진한‘기업윤리프로그램

(Business Ethics Program)’에 의하여 등록기업의 약 8 0 %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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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사협회, 건설협회, 측량사학회, 금융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전문가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윤리연구, 세미나개최등의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도전을 기회로 전환( Tu r n i n g

Challenges to Opportunities)’이라는 슬로건 하에 홍콩을 국제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금융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윤리개선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국과의통합대비기업의준법체계 강화

특히 중국본토와의 통합을 앞두고 염정공서는 1 9 9 5년‘광동홍콩 기업

인을위한법규준수가이드(Observing the Law:A Guide for Busin e s s m e n

in Guangdong and Hong Kong)’를 발간하여 홍콩의‘뇌물방지조례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과 중국의‘반부패반뇌물법( t h e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Laws)’을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가이드에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홍콩기업인에게

중국관리가 해외에 있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용하

는 것은 뇌물방지조례는위반하는 것이며 처벌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활동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인 반부패 흐름에

중국을 동참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가 침체

에 빠진 상황에서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WTO 가입으로 국제경제사회

에 영향력을 증대하는 중국에 염정공서가 추진한 반부패정책과 홍콩윤리

발전센터의 기업윤리시스템 도입 경험, 제도, 정보 등이 전수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선진된 기업경영체제를 구축한다면 막강한 기업경쟁력을 갖게

제3장국제사회의반부패동향•149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중국과 홍콩의 경제통합을 대비한 기업윤

리 및 준법체제 강화 정책추진은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매우 크다.

(3) 홍콩윤리발전센터의중요발간물

홍콩윤리발전센터는 염정공서, 금융감독기관, 학회 및 단체와 공동으

로 기업, 금융회사, 건설회사 등의 기업윤리시스템구축을 돕기 위한‘기

업윤리프로그램실천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Corporate Ethics

P r o g r a m m e )’와 회계사, 엔지니어, 금융인 등 전문직업인들의‘윤리실

천가이드’를 제작보급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천윤리를 강화하고 있다. 

1) 기업윤리프로그램 실천가이드

기업윤리프로그램실천가이드는 ( i )기업의윤리강령제정과실행프로그램

을 소개하는‘기업윤리강령(Corporate Code of Conduct)’, (ii) 기업내

부에서 부패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영역에 대한 8가지 통제원칙과

운용기법을 소개하는‘기업통제시스템(Corporate Control System)’,

(iii)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중요성, 교육 기법과 자료, 염정공서의 교

육자료 등을 소개하는‘임직원교육(Corporate Staff Tr a i n i n g )’, (iv) 염

정공서 홍보국 소속 전문가팀이 윤리강령 제정과 강령의 효과적 집행을

자문해주는‘염정공서제공서비스(ICAC Service)’의 4개분야로되어있다.

동 가이드에서는 기업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윤리강령의 기본원칙과

구성요소, 윤리강령 사례, 윤리강령집행프로그램 구성요소, 홍콩의 반부

패관련 법령, 부패통제시스템, 윤리적 의사결정, 청렴성 관리교육 등 염

정공서가 지원하는 윤리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염정공서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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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프로그램 구축,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2) 회계사윤리 실천가이드

홍콩윤리발전센터는 1 9 9 7년‘홍콩회계사회(Hong Kong Society of

A c c o u n t a n t s )’와 공동으로‘회계사 윤리실천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Professional Accountants)’를 발간하였다. 동 가이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회계사 전문성(Accountancy Profession)’에서는 회계사의 역

할, 회계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직업윤리강령과

기본 원칙,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등을안내하고 있다.   

제2장‘회계사의 윤리적 범주(Ethical Dimension)’에서는 회계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압박, 회계사가 겪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홍콩회계사회

의 조사결과를 싣고있다.

제3장‘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6단계의 의사결정 과정과 4단계의 핵심요소로 구성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Ethics Plus)’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윤리적 경영(Ethical Management)’에서는 부패와 사기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사의 책임, 회계사의 고객비밀유지책임과 위법행

위 폭로책임간의 윤리적 해석및 근거등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서비스 및 지원(Service and Assistance)’에서는 회계사의 직

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회계사회와 홍콩윤리발전센터가 제공하는 서

비스와 지원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홍콩회계사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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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리강령 해석, 교육 및 상담활동을 하며, 홍콩윤리발전센터는 윤리자

료센터운영, 부패와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자문,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교

육자료제공, 상담및 자문활동 등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기타 전문직업인 윤리실천가이드

염정공서는건설산업의부패방지를위한종합대책을담은‘건설산업부패

방지패키지(Corruption Prevention Package for Construction Industr y )’

를 발간하였고, 또한 홍콩윤리발전센터, 금융관련기관, 엔지니어협회와

공동으로‘금융인윤리실천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Financial

P r a c t i t i o n e r s)’, ‘은행관리자윤리실천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Bank Managers)’및‘엔지니어윤리실천가이드(A Practical Guide for

Professional Engineers)’를 공동발간하여 홍콩윤리발전센터를 통하여

배포및 안내하고 있다. 

‘건설산업부패방지패키지’는 염정공서가 건설업계의 부패행위를 방지

하고 건설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간한 것으로 건설관련 부패

사례와 원인, 부패방지전략 그리고 염정공서의 지원활동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인윤리실천가이드’는 염정공서가 1 9 9 9년 홍콩의 1 0개 금융관련

기관과 공동 제작한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윤리가이드로 기업윤리의 개

념,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서 기업윤리의 중요성, 금융인이 접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 윤리적 의사결정, 금융회사 고위경영진의 윤리경영, 염정공

서의 지원활동, 그리고 금융관련 법령 및 윤리강령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은행관리자윤리실천가이드’는 은행산업에서의 청렴한 리더십을

위하여 염정공서와 4개 은행관련 기관이 공동발간한 책자이다. 동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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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는 은행산업에서 기업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은행업무관련 법령

및 행동기준, 은행관리자가 접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와 사례, 윤리적 의

사결정 모델, 윤리경영의 기본방안, 염정공서의 지원활동, 은행업무관련

법령 및 행동강령 사례 등을수록하고 있다.    

‘엔지니어윤리실천가이드’는 염정공서와 홍콩엔지니어협회가 공동발

간한 윤리가이드로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의 중요성, 엔지니어협

회의 행동규칙, 엔지니어업무관련위법행위와 사례, 이해상충, 윤리적의

사결정 모델, 위반행위 통제방법 그리고 높은 직업윤리를 유지하고 강화

하기 위하여 염정공서와 엔지니어협회가 제공하는 지원활동 등을 안내하

고 있다.     

다. 일본의기업윤리

일본에서는 2 0 0 0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용으로 제작한‘공무원 윤리교본’이 민간기업들

의 사내교육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다. 일본이 2 1세기에 들어와서야

공직윤리나 기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미국에 비하면 공직윤리분야에서는 2 0년 이상,

기업윤리분야는1 0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1) 빈발하는일본기업의비윤리불법행위 사례

일본의 기업경쟁력이 8 0년대 이후 미국에 뒤쳐지기 시작한 것은 다양

한 원인이 있겠으나, 기업윤리분야에대한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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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미쓰비시자동차 미국공장의

성희롱사건으로 3천4백만달러 배상, 다이와은행 미국법인의 준법프로그

램 미비로 인한 벌과금 3억4천만달러 부과, 유끼지루시 유가공회사의 대

규모 식중독원인 은폐조작사건, 미쓰비시자동차의 리콜은폐사건, 유끼지

루시와 니폰햄의 수입 쇠고기 국산둔갑사건, 도쿄전력의 원자력발전소

결함 은폐사건 등은 일본 기업들이 기업윤리와 준법체계에서 매우 낙후

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비윤리적으로 대처하다가 기업이미지 하락과 함께 막대한

윤리비용을 부담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는 일본기업‘미쓰이’물산이 말레이시

아텔레컴의 통신사업에 입찰하면서 3억엔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말레

이시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협의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미쓰

이’물산은 말레이시아 정부조달구매에 입찰자격이 박탈될 것이라는 내용

이 올려져 있다. 일본은O E C D회원국이면서 아직 국제상거래뇌물방협약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행입법

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이것이 일본기업의 기업윤리와 준법체계구축

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활동

일본에서는 1 9 9 7년 1 2월 유력기업 7개사가 출연하여‘경영윤리실천

연구센터(Business Ethics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일본기업의

기업윤리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윤리의식조사, 기업윤리 실천프로그램 제

154•부패방지백서



공, 국제간 정보교류, 윤리교육프로그램실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 가입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윤리강령 및 종업원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기업윤리담당임원 임명, 감시를 위한 기구설치, 기업윤리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약 5 0여개의 기업만이 가입

하고 있어일본의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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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역대정부의부패방지대책*

한국의 역대정권을 통해 볼 때 부정과 부패척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정

권은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한결같이 부정과 부패척결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순수하게 부패추방을 위한 노력들이라기 보

다는 정권연장을 위한 사정작업과 교화적 활동으로 이용되는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는 제1공화국 정부부터 현정부까지의 부패방지대책내용을 개략

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위해 각 정권의 부패에 대한 시각을 조망하고, 이

를 통해 나타난 반부패정책의 내용을 반부패정책 추진기구와 반부패정책

추진법률 및 제도를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역

대정부 반부패정책의추진효과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제 1·2 공화국( 1 9 4 8 ~ 1 9 6 1 )

가. 부패에대한 시각

제1공화국은 부패의 체계화를 출발시킨 정권이며 독재와 부패로 무너

진 정권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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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성에서부터 친일인사의 행정체제 장악 등 윤리적 정당성에

커다란 손상을 가지고 있었다. 제2공화국 역시 부패청산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한국역사상 가장

수명이 짧은 정권으로 막을 내렸다. 제1·2공화국 정부 모두 부패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반부패활동을 위한 추진방안이나 행동지침조차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부패의 개념

정의는 뇌물죄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것이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형법에서 규

정한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무원의 비위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패접근의 시각에 있어서는 제2공화국의 경우 제1공화국과는 달

리 비교적 명확히 부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행위,

부정축재행위 등을 부정·부패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부정·부패개

념에대하여 새로운 함의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제1공화국의 반부패 기구로는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심계원은 국가의 결산검사업무담당기관으로 1 9 4 8년 7월 1 7일

에 제정·공포된헌법 제9 5조에의하여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1 9 4 8년 1 2월 4일 심계원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49년 1월 1 8일

대통령령 제5 1호로 공포된 심계원직제에따라사무처의 조직과 직원충원

이 마련된 후, 본격적으로국가의 회계에 대한 검사업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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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혁명 이후1 9 6 1년 9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해 새로운

심계원법이 법률 제7 1 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감찰위원회는‘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사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있다. 건국초기 감찰위원회는 혼란한 사회상황 속에서 공무

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실주의 인사가 거의 공식화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독립적인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이후 감찰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의해 1 9 5 5

년에 폐지되었다. 사정위원회는1 9 5 5년 11월 2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

족되었다. 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동 조사결과를 임

명권자와 징계위원회에보고 또는통보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였다. 

제2공화국의 경우, 1955년에 폐청 되었던 감찰위원회를 새로이 부활

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감찰위원회는 업무를 개시한 지 1개월 만에 5·

16 군사혁명에의해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소속으로 변경되고 말았다. 

(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이 시기의 반부패 활동의 준거가 되는 법률로는 국가공무원법과 형법

에서의 개별규정들, 그리고 두 차례의 소급입법을 들 수 있다. 국가공무

원법은 1 9 4 9년 8월 1 2일 제정·공포되었다. 국가공무원법이부패방지법

은 아니지만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의무사항, 공무원에 대한 신

분보장, 징계, 처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부

패통제와 가장밀접히 관련되는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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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규정들을 준거로 들 수

있다. 형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크게 3가지의 유형으

로 규정하였는데, 직무위배죄와직무남용죄 그리고 뇌물죄이다. 

제1공화국 시절의‘반민족행위처벌법’과 제2공화국의‘부정선거 관련

자처벌법’등은 부패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으로서 이후에

소급입법에 의한 부패통제의 선례가 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 9 4 5

년 8월 1 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헌헌법의 부칙제 1 0 1조를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친일부역자, 고급관료, 반민족적종교·사회·문화, 정치·재계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반민특위’가 설치되었으나

친일파들로 구성된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의 반발과 방해로 큰 효과를 거두

지는 못하였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4·19 이후 이른바‘3·15 부정선

거’와 관련된 고위공직자, 금융기관, 당정간부 및 발포·살상명령자를 처

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9 6 0년 1 2월 3 1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위

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사부를 설치하고 소장과 부장을 국회에서 선출하

게 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다. 정책추진효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1공화국은 부패로 무너진 정권이라고 할만큼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였다. 제1공화국정부는 집권 1 2년간 공직사회

의 부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를 정책의제로 선정하지도 않았

으며, 부패와관련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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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제1공화국에 비해반부패라는 문제에 대한관

심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관련 법조항들이 분산되어 있고, 반부패의 개념

과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미

흡했다. 

2. 제3공화국( 1 9 61~1 9 7 1 )

가. 부패에대한 시각

제3공화국 정부에서도 제1·2공화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패현상 및

부패통제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이나 행동방안을 제시해 본 적이없다. 

그러나 부패 통제에 관한 대통령의 연설이나 지시가 과거에 비하여 현

저히 많아졌고,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통제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한 양

상을 띠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부패를‘구악’이라고 정의하고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타락한 관료 기질’과‘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윤리성 결

여에 있으며,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낙후한 관념과 관습 및 외부 문화와 의

식의 침투에 의한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의 파괴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신상필벌주의’를 부패통제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

였고, 제1·2공화국의 사정위원회 규정, 감찰위원회법에서는 부패통제의

범위를‘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제3공화국의

감사원법에서는‘공무원의직무’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폭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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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제3공화국의 부패통제기구로는감사원이 등장하였다. 감사원은 헌법상

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 9 6 3년 발족되었

다. 새로 설립된 감사원의 지위는 과거 심계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사정위

원회에 비해 크게 제고되었다. 감사원은‘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 소

속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감사업

무를 수행함에 편리하도록 감사원장에게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

하고감사위원은 장관급으로 임명케 하였다. 

새로운 감사원이 설립된 이래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등 사정활동이 제

1·2공화국 시절보다 강화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1964년 6월1일 대통

령직속기관으로‘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광범위한 행정개혁사

업의 입안을 주관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반부패를 포함한

행정개혁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이후에 국무총리실소속으로 바뀌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고 명칭이 행정

개혁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1 9 8 1년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중앙기강위원

회, 청와대 민정반, 중앙행정 특별감사반, 그리고 중앙관서 각각의 자체

감찰기구와 지방관서들 및 자체감사기구등도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구들은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활동

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

았고, 별로특기할 만한실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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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제3공화국의 반부패 정책의 근거법률로는 ‘부정축재처리법’과‘특수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부정축재처리법’은 부정공무원, 부

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 등을 처벌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위

의 자들에 대해서 국고에 환수·배상·징수·추징 등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에 대해 1차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체의 제소

를 인정치 않았다. 1961년 6월 2 2일에 제정된‘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

별법’은 3·15 부정선거와 7월 2 9일 선거에서의 악질 선거사범, 5천만원

이상의 특수 밀수범, 국무위원 이상, 국회의원, 당정간부 등의 독직행위

와 일반 공직자의 중대한 독직행위 및 군인으로서 5 0 0만원 이상 공금횡

령·유용, 병기, 피복등을 절취한 자, 그리고 5·1 6혁명을 저해한 반혁명

행위자 등을처벌토록 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이 외에도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였고, 국가공무원

법의 개정과 직위분류법과 공무원훈련법의 제정을 통해 인사행정의 개혁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

는데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 정책추진효과

1 9 6 3년 감사원 발족 후 1 9 7 1년까지 감사원은 총 5 5 , 6 9 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처리하였다. 회계감사를 통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

정된 경우는 총 2 , 1 2 9명으로 1 0억 4천여만원을 변상하였다. 징계·문책

은 회계감사에서 7 2 6건에 1 , 1 2 9명이, 직무감찰에서 7 0 8건에 1 , 0 7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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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징계또는 문책되었다. 시정·주의·현지조치등은 4 1 , 6 6 8건에 1 6 9억

원, 고발은 1 5 1건에 3 0 2명이 처벌되었다. 이러한 통계의 증가는 감사원

의 활동이 제1·2공화국 부패통제기구의 활동보다 활발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3공화국 시기는 이러한 부패방지 노력들이 효과를 나타

내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당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외자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자금조달에 있어권력을 이용하는 부패특히 정경유

착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부패양상을 야기시킨 시기이다. 

3. 제4공화국( 1 9 72~1 9 7 9 )

가. 부패에대한 시각

유신으로 시작된 제4공화국 정부는 그 동안의 정부와는 달리정부의 주

도하에 반부패정책을 시행하였다. ‘서정쇄신운동’이라는 거국적인 운동

은 공무원사회의 모든부조리를 일소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친부조리와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가 주로사용한 부조리란 용어는 대단히 넓은함의를 가

지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박정희 대통령은‘부정·부패, 사치·낭비, 퇴

폐풍조 등을 통틀어서 부조리라고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패의 원인

을‘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유발하게 되어미풍양속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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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공화국에서 부패를‘구악’이라고 정의했던 것과는 달리 제4공화

국에서는‘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라는 정치이념적

인 요인을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제4공화국 정부가 서정쇄신운동으로부패통제를 다루게 되면서 서정쇄

신운동의 추진기관이 부패통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서정쇄신운

동의 추진기관으로는 청와대에 설치된‘대통령사정담당특별보좌관실’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있었다. 대통령사정담당특별보좌관실은 대통령

의 사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1 9 7 1년에 창설되었고, 국무총리행정조

정실은 내각의 서정쇄신 총괄기관으로서 각 원·부·처·청의 서정쇄신

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 지휘, 감독하는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사정정책에 관한 자문협의기구로 사정회의, 사정장관회의,

사정협의회 등을 설립·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한시적인

기구들이 대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아 정략적

으로 추진되었다. 

(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제4공화국 시절에 정부는 부패통제 준거로서의 법과 제도를 단 한 건

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과 부조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1975년에 설치된‘대민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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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위원회’는 1 9 7 8년 3월 3 1일 폐지되기 전까지 총1 , 5 3 1건의 법

령, 시행령, 규칙을 정비하였고 법제처로 환원된 이후에도 1 2월 3 1일까

지 5 2건의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총 1 , 5 8 3건의법령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제4공화국의 부패통제는 법적 준거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임시적이고 단편적이었고 심지어 초법적인 것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비위공직자에 대한 일제 숙정작업’이었다. 이것은 소

위 공직부적격자를 찾아내어 공직에서 추방함으로써 공직사회 구성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외에도‘계열연대책임’과

‘서정쇄신 기록부’, ‘비위공직자유관업체취업금지’등과 같은 처벌의 효

력을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정책추진효과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반부패활동은 이전의 부패통제

와는 달리 부패를 주요 국정과제와 연결시켜서 거국적이고 종합적인 차

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패통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는 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

두었다. 법령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정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행과정에서의 집중적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견적으로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제4공화국의 반부패

활동은 집행의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초헌법적 강

제력을 동원하는 폐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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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서정쇄신은 외형적으로는 관료들의 태도개선의 긍정적인 면을 가

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고압적이고 하향적인 명령체계로 인해 관료

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로 부패통제가 하위직의 부패행위를 위주로 진행되면서 고위공무원들

의 부패에는 무력한 대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공화국

의 부패통제활동은 이미 드러난 부패행위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였으나, 보다 구조적인 부패유발환경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였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4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은 부정·비리에 대한 계층별·

부서별 종합진단이 미흡하였고, 부정·비리의발생소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미흡하여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게다가 서정쇄신운

동은 유신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범국민적 사회개혁운동이라는 미명아래 대통령과 일부 권력

기관의 주도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졌다는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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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공화국( 1 9 8 0~1 9 8 7 )

가. 부패에대한 시각

제 5공화국에서도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거국적인 사회개혁운동을통

해 부정·부패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회정화운동’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크게 부정·비리·폐습의 측면, 공직 윤리의 측면으로 분

류하였다. 전자에는 금품수수, 상납, 급행료, 관·민폐, 청탁, 이권개입,

공사 무분별, 기업의 사병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는 다시 대민관계,

직무관계, 개인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대민관계에서는 고자세, 특권

의식, 불친절, 불공정 등 4개, 직무관계에서는 독선, 파벌, 아부, 무사안

일의 4개, 개인에서는 출세주의·배금주의·생활주변의 무분별, 그리고

무절제 등을정화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제5공화국의 반부패정책추진기구로는‘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정화위원회’, 그리고‘현대사회연구소’등이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1 2·1 2사태로 정권을 장악

한 신군부가 5·1 8민주화운동 이후 설치하였다. 국보위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 및 보좌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내각의 권한마저 장악한

통합적인 국정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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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사회정화위원회’이다. 1980년 1 0월

2 8일 공식출범하였고, 일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중앙행

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였다. 이는 국보위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

하였다. 

‘현대사회연구소’는 제5공화국의 부패통제활동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다. ‘현대사회연구소’는 공직사회 진단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공직사회 진단체제란, 특정기관에 공직사회 청렴도의

주기적인 측정분석을 위임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직사회 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3 9 0개 부서 3 , 2 2 2

개 업무에 대한 청렴도와 각 기관별 자체 청렴도의 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제5공화국의 법·제도적 노력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공직자 윤

리법’의 제정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1 9 8 1년 1 2월 3 1일 법률 제3 5 2 0호

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공직자 선물신고 제

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등 3가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공화국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외에도‘공무원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제도개선작업,

정부조직축소 등의 행정개혁과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같은 유인책을 병행

하여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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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추진효과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제5공화국 정부도‘사회정화운동’이라는 거

국적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부패통제를 사회정화운동의 출발점과 주요내

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은 서정쇄신운동에 비해 그 범

위를 단순한 공직사회에서 사회 전 분야로 확대시켰으며, 공직사회에 있

어서도 폭넓은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

다. 제5공화국 정부는‘정부조직 축소정비작업’과‘제도개선작업’을 통

해 행정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불합리한 제도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9 8 1년부터 1 9 8 2년 사이에 3 6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제처와 검찰청을 제외한 3 4개 기관과 감사원외 6개 여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개혁위원회·국가안정보장회의사무국·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국·기획조정실·지방원호청 등 3 0개 특별지방행

정기관을 폐지하였으며, 총 2 , 0 9 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여 비대해진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연간 약 3 0 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산하위원회 총 7 2 2종 중 2 3 4종을 통합 또는 폐지대상으로 추출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통제를 강화하여, 특히 세무·건

축·보건위생·운수·경찰·소방·조달·인사 및 금융 등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자체진단과 개선에 주력하여, 총 5 8 , 2 4 1명의 비위공직자를

적발·징계하였다. 

전체적으로 제5공화국의 부패통제는 이전의 부패통제에 비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부패통제는 행정조직 내부의 부패문

제를 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제4공화국의 부패통제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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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 제정, 공무원윤리헌장 제정, 청렴도 측정유형의 개발과 같은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는점도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부패통제는 표면적으로는 부패척결과 정의로운 정

부를 표현했지만 집권세력들이 부패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어 반부패 정

책의 실패는 사회전반을 부패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었고, 부패를 제도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정부는 부패척결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금융사고의 발생 및 권력자의 친인척비리와 권력자

자신의 과도한 사익추구가 법에의한심판을 받기까지 하였다.

5. 제6공화국( 1 9 88~1992) 

가. 부패에대한 시각

제5공화국 정부와는 달리, 제6공화국 정부는 부패라는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위한 특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6공화국 시절

반부패활동에 관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부정·부패’라는 개념보다는

‘공직사회의 비위’라는 개념을 통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직사회의 비

위’라는 개념의 함의는‘부정·부패’에 관한 역대정부의 해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공직사회의 비위’의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 공금횡·유용, 무사안일,

업무부당,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기타란 공직자의 품위실추 또는

사생활문란 등 도덕성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를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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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6공화국 정부는 지난 정권들이 다양한 반부패정책에도 불구하

고 공직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이유를 고위층의 부패척결

의지 미약, 권력을 가진 특수기관이 깨끗하지 못할 때, 정부의 권위주의

적 성격과 국민의 신뢰상실, 종합적 진단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지

미약, 단속과 처벌위주의 정책집행, 반부패활동의 정권유지목적의 사용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주적·자율적

사정체제를 확립·운영함으로써반부패활동을전개하였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제6공화국의 경우, 반부패활동의 1차적인 강조점은 기관장이 모든 책

임을 지고 스스로 실천하는 책임사정에 있었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통

령사정비서실과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리실에 제4행정조정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정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민의 수렴을 위해 총리실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정정책자문단을설치·운영하기도하였다.

이 외에도 비위감찰활동 기구로써‘특명사정반’, ‘지역상주 기동감찰

반’, ‘정부합동특감반’,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특별수사부’등을 임시

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제6공화국에서는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거의 없었다. 즉 이 시기의 반부패 활동은 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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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시기의 반부패 활동은‘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대표될

수 있다. 새질서·새생활 운동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한국인상을 정립하

고 민주·번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었다. 

다. 정책추진효과

제6공화국의 부패통제는‘자율사정·책임사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표

면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전의 부패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권력핵심인사들의

의지 미약, 권력기관의 부정,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 종합진단에 의한

근본적 문제해결의지 미약, 단속과 처벌위주의 부패통제, 부패통제의 정

략적 이용 등 6가지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부패통제방법의 전환을 모색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제6공화국 정부도 전체적으로 과거의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대대적인

숙정작업보다는 교화적 활동을 위주로 부패통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관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시적 조

직들을 주로 이용하면서 부패통제의 효율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적 준거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쳐 부패통

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결과적으로 권력자 및 친인척의 비

리로 인해 제6공화국의 부정부패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조직화, 대형화,

관행화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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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민정부( 1 9 9 3~1 9 9 7 )

가. 부패에대한 시각

문민정부도 제6공화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패라는 개념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의나 해석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패 또는 부정·부패라는 용

어보다는‘공직사회 부조리’라는용어를 많이사용하였다. 

문민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국가발전

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한국병’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역대정

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이유를 첫째, 역대 군사정권이 집권과

정에 있어서 정당성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점,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부를

추구하는 경제 엘리트 등이 정경유착과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부의 정당

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셋째, 정치·경제 엘리트가 특권층을 형성함으로

써 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전의 정권과 달리 문민정부는 부패의 원인을 정경유착에 있었다

고 본 것이다. 또한 정치 및 공직사회의 불투명성이 공직자들에게 음성적

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소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과거 정권의 부패원인에 대한 인식이 공직자 개인의 행태 또는 윤리

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 문민정부는 부패원인에 대한 인식을 주

로 제도적·체제적인문제에 두었던 것이다. 

한편 문민정부는 부패통제의 대상 범위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포괄

적이고 광범위하였다. 이는다음과 같은세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적발·처벌의 대상범위를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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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즉‘성역 없는 사정’이라는 방침아래 장기간에 걸쳐 성역시 되었

던 모든 기관 및 그 구성원들에 사정권을 행사하였다. 둘째, 부패통제관

련 법과 제도건설을 부패통제활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하였고, 부패

통제관련 법과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이른바 부패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환경개선 작업의 대상 범위도

전례 없이 광범위하였다. 문민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사회부조

리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공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각 분야를 고려대상으로삼았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문민정부의 부패통제기구는 대표적인 것으로‘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들 수 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방지활동에 국민의견을 반

영하기 위해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설립되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금융·세무·경찰·건축·교육등 2 2개 분야의

부조리 실태를 심의하여 4 8 5개 개혁과제를 건의하여 그 실태 및 부조리

방지대책에 관한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문민정부는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도 보강하여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범

위를 직무감사에까지 확대하고 직무감찰 전담 사무차장직제를 신설하여

국가위탁사무, 출연금·기금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감사교육원

을 설치하고 감사생략제도와감사대행제도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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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문민정부의 부패통제의 준거가 되는 법령은‘공직자윤리법’이었다. 물

론 공직자윤리법은 계속 있어 왔지만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개편을 골자

로 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공직자윤리법과동 시행령은 1 9 9 3년과

1 9 9 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 9 9 3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종래의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

고, 세무·경찰·검찰 등 일부 직종은 5급과 6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등

록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직선거

후보자 및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

래에는 각 등록기관의 장이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었

으나 중립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권을 부여하고 심사방법 및 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두었다. 넷째, 허위등록 등 불성실 재산등록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 재산등록 거부의 죄, 허위자료 제출의 죄, 출석거부의 죄를 신설하였

으며 비밀누설의 죄,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대

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관한 연

차보고서를 매년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1 9 9 4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래에

는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 자료조회를 공개대상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전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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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의 본점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

를 확대하여 세무·검찰·감사공무원은 9급까지, 경찰공무원은 경사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까지 넓혔다. 셋째, 허위등록자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

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심사에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은 공개대상인 1급 승

진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이 문제소지가 있을 만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사전에 매각하는 등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공직사회에 점차청렴기풍이정착되어 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정보공개법’과‘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법령의 명확한 뒷받침

없이 국민생활을 규제해 온 각종 행정지도와 지침이 사전에 공개되고 이

해관계인의 사전토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다. 정보공개법은 정부가 가

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만들었다.  

다. 정책추진효과

문민정부는 비록 부패통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부패통제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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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전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의지가 부패통제의 가장

강력한 준거이자 수단이었다. 

문민정부의 반부패 활동은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활동의 독

립성이 제고되어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반부

패정책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

다는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의 의지가 반부패 정책의 방향, 내용, 강도를 결

정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고 반부패에 대한 지도방식은 여전히 권위

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법과 제도면

에서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7. 국민의정부( 1 9 9 8 ~현재) 

가. 부패에대한 시각

국민의 정부는 부패가 1 9 9 7년의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주범 중인 하나

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따라

1 9 9 8년에는‘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

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차

이는‘부패의 개념’에 대한인식에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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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패란, ‘공직자가 직책을 남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직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행

위 또는 공직 이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부패가 성

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 0 0 1년 제정된「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행위에 공익성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포괄성을 내포함으로써 부패의 개념에 일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i)공직자가 직

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ii)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부패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나. 반부패정책의내용

(1) 정책추진기구

현 정부 초기의 반부패 정책추진기구는 대통령 직속‘반부패 특별위원

회’를 들 수 있다. 반부패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의 부패정책 자문기구로

서 1 9 9 9년 9월 대통령령 제1 6 5 4 7호로 설치되었다. 반부패 특별위원회

는 부패와의 전쟁 선언, 부패방지종합대책마련, 세계은행(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부패문제 논의, OECD 뇌물방지협약의이행 평가

협조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성격과 설립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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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고 제한된 기능으로 심각한 한국의 부패문제를 담당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2 0 0 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현 정부의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써‘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

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2장(제1 0조∼제2 4조)에 의거하여 2 0 0 2

년 1월 2 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기구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 주요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능으로는 부패신고접수·처리, 제도

개선권고, 시책수립 및 평가, 교육홍보 협력 기능이 있다. 부패방지위원

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패방

지법의 제정을 이끌어내었던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와 취약점을 지닌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추진법률및 제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시

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협상의 실패로 유야무야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1 9 9 6년부터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시민사회단

체들의 강력한 반부패법 제정 요청과 노력 및 정치적 타협으로 2 0 0 0년

6월 2 8일「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제6 4 9 4호로2 0 0 1년 7월

2 4일 제정·공포되기에이른다. 

부패방지법은 비록‘약화된 공익제보자보호법이며 권한이 매우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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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부패문제와 관련된 종합법·기본

법의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수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법 외에도 최초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

고, 2001년 11월 2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과‘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을 통칭하여 자금세탁법이라고 부르고 있

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범죄 해외도피재산 등 범죄수익을 합법적 수

입으로 가장한 경우 은닉행위의 처벌과 범죄 수익몰수 추징이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자금세탁관련 정보수집 분

석기구로서 재경부 소속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또한

2 0 0 1년 4월 7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을

규정하였다.

다. 정책추진효과

국민의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은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평가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패척결 노력에서 몇 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까지대부분의 부패방지대책이 부패

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정이나 정권연장의 차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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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고 부패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는 자각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패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

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부패방지정책’이 국가의 공공의제( p u b l i c -

a g e n d a )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부패문제라는 것이 정

권연장이나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목표로제시되었다는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볼 수 있다.

둘째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패의 개념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공직에 한정되었던 부패를 공익성까지 포괄함으로써 앞으로 민간

부분인 사적영역까지부패의 개념이 확대될 수 있는여지를 남기고 있다.

셋째는, 부패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언급한‘부패방지법’과 부

패전담조직인‘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부패방지대책이 체계적이

고 조직적으로 마련될 수 있고, 그 실현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 정부가 집권한 1 9 9 8년 이후 2 0 0 0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소

방과 병무 분야 외에는 부정부패사범으로 적발되고 구속되는 인원이 계

속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의 결과로 부패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부패 개

선에 대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항상 그래

왔듯이 정권 초기에는 강력하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속 및 사정을

실시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척결 의지가 미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

패의 인식도와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저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

속되는 각종 부패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커다란 신뢰성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부패저감의 효과에 대

한 평가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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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역대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정리하면 다음 <표4 - 1 >

과 같다.

한국정부의부패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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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1 9 6 0

~ 1 9 6 1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제정

부패관련 법조항

분산, 반부패의 개념

과 대상 포괄적·

추상적

구 분 연 도 부패에대한시각

대표적인반부패
정책의내용

(정책추진기구및
법·제도)

반부패정책추진효과

표4 - 1

제3공화국
1 9 6 1

~ 1 9 7 1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감사원 설치

감사원의 활발한

활동 등 부패통제기구

역할 증대

제1공화국
1 9 4 8

~ 1 9 6 0

부패는 뇌물죄와

동일한 의미(국가

공무원법,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죄 해당

행위를 공무원비위

로 인식)

부패개념이 명확해

짐(부정선거행위,

부정축재행위 등이

부패개념에 포함)

부패를‘구악’이라

정의(그러나 부패

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나 행동방향

제시 미흡)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설치

반부패를 정책의제로

선정 않고, 부패와

관련된 공약 제시

않음

제4공화국
1 9 7 2

~ 1 9 7 9

부조리 제거표방

(부정, 부패, 사치,

낭비, 퇴폐풍조를

통털어 부조리라 함)

•서정쇄신운동 부패를주요 국정과제와

연결시켜 거국적이고종

합적인차원으로 접근

그러나외형적·하향적·

하위직에 초점을맞춤

으로 실질적인 부패통제

에는 무력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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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규정 시도

(부정·비리·폐습

측면과공직윤리측면

으로 분류)

부패에 대한 개념정

의 명확히 내리지

않음(이전정부의

‘공직사회 비위’

개념 통용)

부패라는 개념에 새

로운 정의나해석내

리지 않았으나, 부

정·부패라는용어보

다‘공직사회부조리’

사용(부정부패를

‘한국병’으로진단,

부패통제 대상범위가

포괄적·광범위해짐)

•사회정화운동

•공직자윤리법제정

•새 생활새 질서

운동

•신한국 창조

•공직자재산공개

제도 도입

•금융실명제실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제정

•행정절차법, 정보

공개법및 행정규제

기본법제정

부패통제를사회정화운

동의 출발점과 주요내용

으로 설정, 강력하고

체계적부패척결 시도에

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부패로부패의제도화

‘자율사정·책임사정’

목표로공직사회의 자

정능력강조, 부패통제

정책이일관성있게 추진

되기 보다통제의강도

가 때때로변화

부패통제를국정의 최우

선 과제로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미흡,

부패통제를위한법과

제도면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차이 없다는

평가

제6공화국
1 9 8 8

~ 1 9 9 2

제5공화국
1 9 8 0

~ 1 9 8 7

구 분 연 도 부패에대한시각

대표적인반부패
정책의내용

(정책추진기구및
법·제도)

반부패정책추진효과

문민정부
1 9 9 3

~ 1 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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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개념에공직뿐

아니라공익성의 여부

까지 포함하여 개념

확산(외환위기의 주범

을 부패라고 인식, 부

패와의전쟁 선포, 부

패의 사전예방·교육

및 종합적·체계적접

근 중시)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

•부패방지법제정

•부패방지위원회설치

•자금세탁방지법관련

법제정(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등

에관한법률,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

•금융정보분석기구

(FIU) 설립

•공무원행동강령마련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설립,

자금세탁방지법제정

등 부패방지정책의

가시적효과나타남

부패방지관련법규와

제도의실효성논란

으로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이요구

국민의

정부

1 9 9 8

~현재

구 분 연 도 부패에대한시각

대표적인반부패
정책의내용

(정책추진기구및
법·제도)

반부패정책추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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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 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역대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은 체계적이며 종합

적이며 계획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나 정권연장이 시급하게 중요하였고, 부패문

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에서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5 0여년이 지나도록 부패방지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

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부패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또한 각

종 게이트 등 부패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 비용도 엄청나게 커지

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부패한 국가라는 인식은 국가의 신인도를 낮추

고, 경쟁력을상실시키고 있는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패문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었다. 부패방지법과부패방지위원회는이제 그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이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패방지법과 부패방

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

는데 밑거름이 되고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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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패방지법제정과부패방지위원회출범

1. 부패방지법제정및 의의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지 5 0여년이 지나도록 부패문제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공공단체 부

패행위방지법이 이미 1 8 8 9년에 제정되었다. 아시아의 경우도 싱가포르

의 부패방지법이 1 9 3 7년, 홍콩의 뇌물방지조례가 1 9 4 8년, 인도의 부패

방지법은 1 9 4 7년, 필리핀의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이 1 9 6 0년, 그리고 말

레이시아의 부패방지법이 1 9 6 1년에 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뒤쳐

져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이들 국가의

부패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 싱가포르와홍콩의 경우

는 매우 청렴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도, 필리핀, 말레

이시아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더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 9 9 4년부터 O E C D에서 국제적으로 부패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1997년「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뇌물제공방지협약 :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

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 a n s a c t i o n )」을 통

과시키고 있는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부패관련 종합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국제무대에서‘부패라운드’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우리나라는 부

랴부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입법으로1 9 9 8년 1 2월 2 8일⌜국제상거



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을 방지한다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윤리법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및 뇌물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에 대한 신인도의 저하 및 한국이 부

패한 국가군에 포함된다는 평가,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의 주범이‘부

패’라는 최고통치자와 정부관료들의인식, 이와 더불어 각종 게이트로 나

타나는 국내의 부패문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더 이상 부패문제를 간

과할 수는 없다는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한 목소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

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부패라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부패방지법의 필요성에 국가와 국민 모두의 동의

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마련을 통해 계획적이고, 종합적이

며,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 0 0 1년 7월 2 4일 법률 제6 4 9 4호로

⌜부패방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 0 0 2년 1월

2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2 0 0 2년 1월 2 5일‘부패

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우리 역사상 다음과 같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우선, 그 동안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전담해 오던 부패방지

사정업무를 사실상 전 국민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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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각종 부패행위를 전담하는 기구인 부

패방지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

한 신고의무, 신고기관, 신고방법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

로써 부패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감시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외에도 부패방지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설정됨으로써 부패문제가

사정이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

인 목표로서 대두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부패방

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권 및 시

민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부패방지법의 발전과 정착

을 위해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2. 부패방지법의주요내용

가. 부패방지법의목적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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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행위정의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

익을 도모하는 행위, (ⅱ)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

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명시하였다.

다. 각기관 및 단체의 의무 규정

부패방지법에는공공기관의책무, 정당의책무, 기업의 의무, 국민의 의

무와더불어공직자의청렴의무및 공직자의생활보장을규정하고있다. 

라. 부패방지위원회설치 및 기능

부패방지에필요한법령, 제도등의개선과정책의수립·시행등을위하

여 대통령 소속 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기

능은(ⅰ)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 위한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ⅲ) 부패

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ⅳ)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ⅴ) 부패방지등과관련한 국제협력 (ⅵ) 부패행위에대한신고의접

수 등 (ⅶ)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ⅷ) 그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

이 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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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한다. 위원회는 직무

상 독립이 인정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위원회는 제도개

선의 권고와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가 가능하며, 비밀누설의 금지가 적용

된다. 

마.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

고, 특히 공직자에게는 부패행위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신고자는 성

실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고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 4-1> 및 <그림 4 - 2 >와 같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신

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내부고발제도’를

허용했으며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

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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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신고사건처리절차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의 특별시장·광역시장및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그림 4-1

신 고 자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검 찰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신고접수후 3 0일이내 사실확인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필요성이 있는 경우

3개월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신고접수·사실확인

검찰고발

수사실시

수사결과통보

신고처리결과통보 신 고 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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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직자 부패신고사건처리절차

바. 국민감사청구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

친다고 판단될 경우 2 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권한을보장하였다.

신 고 자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검 찰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신고접수후 3 0일이내 사실확인

6 0일이내조사종결 부방위에 결과통보

조사기간에 조사요구

감사원·수사기관·공공행정감독기관 등

해당조사기관에서 조사

신고접수·사실확인

검찰고발

수사실시

조사결과통보

신고처리결과통보

재조사 요구 조사결과 미흡시

신 고 자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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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

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영리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아. 벌칙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1년 이상

1 0년 이하의 징역,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

익을 얻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부패방지법제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

활동과정치권동향

가. 부패방지법의제정과정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법·기본법으로서의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은

1 9 9 6년 1 2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

면서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패방지법 1백만 서명운동을 착수하는 동시에 부패방지법안에 대

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확보하고(한겨레신문 96.1.25; 96.6.3;

9 6 . 11.8; 남궁근, 2000) 부패방지법안을제출하였다. 참여연대가 1 9 9 6

년에제출한 부패방지법안의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9 9 6년 참여연대부패방지법안>

●공직자윤리법에서규정되지 않은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업무외 취업제한

- 업무외 소득제한

- 제척·회피 사항 명시

- 뇌물과 선물의 한계 구분

- 비위공직자 취업금지 규정

●재산등록 및 공개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공익정보제공자 보호규정

●돈세탁 규제 :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민변)안을 참고

●부패행위처벌

- 증뢰자와 수뢰자 동일처벌 규정

- 사정담당 공직자 범죄가중처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구성

-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 엄정 사정 가능

●불법재산의 몰수

- 공직자가 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

수 등에 관한 특례법 원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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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당시 김영삼 정부시절의 야

당인‘국민의회’역시부패방지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법안

과 국민의회법안모두통과되지 못하였다.

< 1 9 9 6년 국민의회부패방지법안>

●내부고발자 보호

- 조사권을 가진 감사원에서 담당

- 불이익의 입증 책임은 해당기관

●공직자윤리규정 구체화

- 이해관계직무제척

- 선물·향응 등 금지

- 비위퇴직자 취업 제한

-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예산부정신고 보상

- 예산부정 신고시 환수액의 15% 이하에서 보상 가능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규정

당시 국민의회가‘부패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부패방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이고 특징

적인 내용으로는, 조사권을 가진 감사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권을 가지

며, 불이익의입증 책임을 해당기관에 두었다는 점을지적할 수 있다. 

또한이해관계직무 제척, 선물·향응 등 금지, 퇴직자 취업 제한,  재산

등록의무자 확대 등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여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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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예산부정 신고시 환수액의 15% 이하에

서 보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특검제의 설

치를 규정함으로써 확고한 부패방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드

러진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이렇게 강력했던 부패척결 의지는 집권하면서부터

서서히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1996년부터 2 0 0 0년까지 제출된

4개의 민주당 법안의 비교표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조사

권한,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조항, 예산부정방지 조항, 특정공직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시간이 흐름

에 따라모두 빠지게 되는상황을 보여준다<표4-2 참조> .

4개민주당법안비교표*

내부고발자

보호

•처리기관:감사원

(조사권 있음)

•불이익의입증

책임을해당기관

에 둠

•제보에 대한보상

가능 (임의규정)

•처리기관:감사원

(조사권 있음)

•불이익의입증

책임을해당기관

에 둠

•제보에 대한보상

가능(임의규정)

•처리기관:

반부패특별

위원회, 

(조사권 없음)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추정

•제보에 대한

보상가능

(임의규정)

1 9 9 6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명 칭 부패방지법 부패방지기본법 반부패기본법 반부패기본법

표4 - 2

반부패

특별위원회
없 음 없 음 신 설 신 설

•처리기관:

반부패특별 위

원회, (조사권

없음)

•불이익의입증

책임 조항삭제

•제보에 대한

보상 가능

(임의규정)

구 분



200•부패방지백서

I M F라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환

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라고 인식하고 부패척

결을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 9 9 8년 1 2월 1일‘부

패방지기본법’이란 이름으로 부패방지법안을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회의가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에는 특검제 도입 등 핵

심적인 내용이 일부 배제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부패방지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민회의

1 9 9 6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공직자

윤리

•업무외 취업 소득

제한

•이해관계직무제척

•선물·향응등 금지

•퇴직자의취업 제한

•부정공직자취업

제한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업무외 취업 소득

제한

•이해관계직무제척

•선물·향응 등 금지

•퇴직자의취업 제한

•부정공직자 취업

제한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전체조항삭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항

만유지)

전체조항삭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항

만유지)

예산부정

방지

•예산부정신고시

환수액의15% 

이하 보상가능

•예산부정신고시

환수액의 5% 이하

보상 가능

삭 제 삭 제

특정공직자

범죄에관한

몰수특례

있 음 있 음 삭 제 삭 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특검제)

있 음 삭 제 삭 제 삭 제

* 음영처리된부분은 원래 법안인 1 9 9 6년도의 부패방지법안에서후퇴한 것을 표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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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나라당에서 각각 제출된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조차 정해지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돌다가 1 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부패방지법 입

법청원안은 1 5대 국회의원 2 9 9명 중 2 5 3명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

을 첨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역시 폐기되었다. 

1 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시민단체는‘부패방지 제

도입법 시민연대’라는 것을 결성하고, 협력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이루

어 내고자 하였다. 시민연대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2 0 0 0년 9월‘부패

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제정을 촉구하였다. 시민연대에는 처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

운동, 녹색연합, 반부패국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

Y M C 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등 1 2개 단체가뜻을모아시작되었으나점차단체수가확대되었다.

2 0 0 1년 4월에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

시민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

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 . L . C (한국카톨릭N G O )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

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가세함으로써 3 8개 단체가 연합하여 활

동하였다. 2000년 11월 2 5일에는 민주당에서‘반부패기본법(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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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제출하였고, 2000년 1 2월 6일에는 한나라당에서‘부정부패방지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2 0 0 0년 1 2월에는 민주노동당에서‘부

정축재재산몰수법’을 포함한 광범위한‘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하

기도하였다. 

여당과 야당 등에서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법안에 비해서 점차 부패방지의지가 약해지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패방지법안‘빈껍데기’가 되

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2001). 

2 0 0 0년 1 2월 6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부정부패방지법안은 야당이라

는 입장에서 제출한 내용이어서인지 2 0 0 0년 11월에 제출된 민주당의 반

부패기본법안 보다는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방

지대책기구에 조사권 부여, 국민감사청구, 특별검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처벌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규정의 불포함,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중 신분상의 불

이익 입증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표

4-3> 참조). 

특히 한나라당 법안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나마 강령화를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규정이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보칙에 비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지적되었다. 

현재의「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부패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시민단체에서는 한나라당이 부패방지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부정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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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법제로서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률이 있으나, 부정부패가 줄어

들지 않고오히려 보편화, 구조화되어 가고있어’, 이 법을통해‘모든 공

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감시·차단·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

구하고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이해관계 직무로부

터의 제척,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제한 등의 내용들이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이 없이 5 0 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는점이문제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익정보제공자 신분보장의 조항 중‘공직자가

이 법에 의한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

계·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공익정보제공자의 신변보호 조항 중‘위원회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 및 그 가족 등의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

할경찰서장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

서장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및 신

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5 0 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공익정보 제공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의미하는 공익정보제공의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의 입

증책임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공익정보제

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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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3 2000. 12. 6. 한나라당부패방지법안

구 분 구 체 적 내 용

명칭 부정부패방지법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신설

공익정보제공자 •처리기관 : 부정부패방지위원회(조사권 있음)
보호 •불이익의 입증 책임 명시조항 없음

•제보에 대한 보상 가능 (임의규정 :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함)

공직자 윤리 규정 없음

국민감사청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있음

•임명절차 : 정치적사건, 권력형비리 및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 중 국회 본회의 의결

특별검사

•수사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부총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
판소장·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광역자치단체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
청장과 관련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사건 / 국회본
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 또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
서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사건

•직무권한 : 직무의 독립성 보장 / 특별검사의 임명요청서에
기재된 사건 및 관련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결정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 특별수사관, 파견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수사 종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등에 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확정후 1 0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확정후 7년간 공공기관에
취업 금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부정부패행위로 징역형 확정후 7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후 5년은 공공기관에 취업 금지

•부정부패행위로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는 파면·
해임 또는 면직후 5년은 공공기관에 취업금지

•부정부패행위로 파면·해임 또는 면직등으로 퇴직한 공직자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금지

벌 칙
부정부패방지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
여 벌칙규정을 둠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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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패방지법안의 내용은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

야 모두 점차 부패방지의지가 미약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

민단체의 경우 매우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여당과 야당에서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부패방지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이 국가 전반의 부패문제를 담당하는 종합적이

고 기본적인 법으로 제정되기에는여러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시민단체와민주당 및 한나라당이2 0 0 1년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4 - 4 >와 같다. 이에 따르면, 시민단체

들은매우포괄적이며구체적이고강력한 부패방지법안을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공직자 윤리 및 행동규범과 재

산등록 공개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부패방지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

상 독립이나 경비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정보제공자의 신

변보호 역시 시민단체나 한나라당안에 비해 미약하였다. 야당인 한나라

당의 경우 야당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내용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

은 시민단체의 법안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 및 인사상 독립을 명시하였으며, 조사권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

한 벌칙 규정이 민주당안보다조금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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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 제출된 부패방지법안비교표표4 - 4

공직자 윤리

및행동규범

•청렴의무구체화( 7조)

•업무외 취업제한과업무

외 소득제한 ( 8조, 9조)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

적 이해와연결되는 직무

로부터의 제척( 1 1조)

•선물·향응·숙박·

여행·회원권제공금지

및 금지된선물의처리절

차 명시 ( 1 2조, 13조)

•퇴직공직자단체의영리행

위 제한( 1 6조)

•부정공직자의취업제한

( 1 9조)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재산등록과

공개및심사

•재산등록의무자확대( 2 0조)

•등록대상재산범위를배우

자의직계존속까지확대

및 동산·유가증권·채

권·채무 등을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 2 1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 9인)에서 외부인사의비

율( 5인 → 6인)을 높이고,

시민단체가추천하도록

( 2 7조)

•등록의무자중 피부양자가

아닌자가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할수 있도록

한 조항삭제( 3 1조)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민 주 당 한 나 라 당

명 칭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 부정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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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부패행위에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활동및 수사

의뢰

•부정부패예방을위한

시책마련, 조사및 제도

개선수립, 권고

•공공 행정기관의부정부

패방지시책의 점검,

평가활동

•예방교육, 홍보활동

•부패추방활동 지원및

국제협력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조사 및 처리

( 4 2조)

•9인 이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 호선

•임기는 2년( 4 3조)

•부패방지시책및 제도

개선수립, 권고

•공공행정기관의부패방

지시책에 대한점검,

평가

•반부패 교육, 홍보

•민간단체지원, 반부패

국제협력

•부패행위에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 1 3조)

•1 5인 이내

•대통령이위촉하는 자와

정무직 공무원중대통령

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정무직공무

원을제외한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

•임기는 2년( 1 4조)

•부패신고접수, 조사,

수사의뢰

•부정부패방지시책마련,

조사및 제도개선

수립, 권고

•공공 행정기관 부정부

패 방지 시책의 점검,

평가

•예방교육, 홍보( 1 2조)

•9인이내

•대통령 임명3인, 국회

선출3인, 대법원장

임명3인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당가입및 정치관여

금지

•임기는 3년, 1회연임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민 주 당 한 나 라 당

명 칭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지 위
직무·인사상독립된 대통령직속( 1 2조) 직무·인사상독립된

지위( 4 1조) 지위( 1 1조)

기 능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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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공공기관에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은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 4 5조)

•공공기관에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4 6조)

•위원회는 부당한 압력과

영향받지 아니함

•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금고이상의형을 받기

전에는파면되지

아니함( 4 7조)

•사무처장은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

•사무처장은정무직공무

원으로함( 4 8조)

•위원회 경비는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상정

•위원회 예비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 4 9조)

•공공기관에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은조치결과 위

원회에통보( 1 8조)

•공공기관에대한 자료제

출 요구 및 실태조사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2 0조)

없 음

•기획단 설치( 1 9조)

없 음

없 음

•위원회는 부당한 압력과

영향 받지아니함

•위원회의위원은탄핵·

금고이상의 형·국회의

해임요구 없이는파면

되지 아니함( 1 4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대통령이 임명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

원으로함( 1 5조)

•위원회 경비는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상정

•위원회 예비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 1 6조)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민 주 당 한 나 라 당

의견

청취

등

직무상

의

독립과

신분

보장

사무처

의

설치

경비 등

제도

개선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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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정

보

제

공

자

보

호

•위원회

•접수한 날부터6 0일

이내, 30일연장( 5 5조)

•서면, 구두( 5 4조)

•제공자에 서면통보

( 5 6조)

•제보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능( 5 9조)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않았다는 입증책

임을 소속기관에( 6 0조)

•부패행위를국회또는

법원,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제보했을

경우 이 법에 의한보호

를 위원회에 요청( 6 1조)

•15% 범위내에서

보상금지급( 6 3조)

•위원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해당 기관에

이첩( 2 7조)

•6 0일 이내, 연장가능

( 2 9조)

서면, 구두( 2 0조)

신고자에게통지( 2 9조)

•제보자의동의없이

공개불가능.

다만공개하지 않고는

이 법이목적을달성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

하지아니한다( 3 1조) .

•신고행위가인사조치의

한 원인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기간

내에행해진인사조치는

보복행위로추정( 3 2조)

없 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5조) .

•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6 0일

이내, 30일연장( 2 1조)

서면, 구두( 2 0조)

제공자에게서면통보

( 2 2조)

•제보자의동의 없이

공개불가능( 2 5조)

없 음

없 음

•보상금을지급할수

있다( 2 8조) .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반부패특위, 민주당 한 나 라 당

명 칭 공익정보제공자의보호 부패행위의신고 및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적용대상 모든국민 누구든지 모든 국민

처리

기관

및

기관

제보방법

조사결과

처리

불이익

입증책임

신변보호

기타의

자 보호

보상



210•부패방지백서

그러나 특별검사제의 내용에 있어서 1 9 9 6년에 제출된 국민회의 안과

1 9 9 8년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안은 거의 구별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표4-5 참조>. 이러한 점은 결국 여당과 야당 모두 부패

척결이라는 점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는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요인이 되고 있다.  

감

사

청

구

벌

칙

없 음

없 음

없 음

부패행위의처벌

•국유재산절취, 공금

유용, 직무유기, 가중

처벌, 비호방임, 직무

상 취득한비밀의사적

이용, 조사방해등

구체적으로기술

( 6 4조- 8 5조)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정한

수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장이나주무부장

관 또는감독기관의장에

게( 3 6조)

•6 0일 이내에감사종결,

연장가능( 3 9조)

•시민감사관을감사에참

여시킬 수 있다( 4 0조) .

벌 칙

•직무상알게된비밀의

사적이용은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4 4조)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4 5조)

좌와 동일

좌와 동일

없 음

벌 칙

•공직자가 부정부패

행위를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조) 등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반부패특위, 민주당 한 나 라 당

명 칭 없 음 시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감사

청구권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시민

감사관

명 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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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검

사

제

•차관급이상의공직자
판ㆍ검사

•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및장성급장교

•정부투자기관의장

•국회본회의에서특별검사
요청을의결한때

•부패방지위원회가범죄를
수사할필요가있다고인정
하여국회에통보해온때

•대통령은대한변협에후보
추천의뢰

•대한변협이순위를정한
2배수를추천한후보중
대통령이임명

•국공립대학의교원을제외한
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공무원
(국공립대학의교원제외)

•이법시행일전1년내에
제1호의직에있던자

•국가공무원법제3 3조제
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

•정당의당적을가진자나
1년이내가졌던자

•직무의독립성보장
•당해사건에대하여검찰

청법제4조제1항내지
제3호또는군사법원법
제3 7조제1호의직무

•이법을위반한사건수사, 공
소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

•파견받은검사및사법경
찰관리, 군검찰관, 군사법
경찰관리지휘, 감독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
법원법중검사와군검찰관에
게부여된모든권한부여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에
규정된사람과그 배우자,
직계가족, 공범의죄

•국회재적의원 1 / 3이상의
발의로

•국회의장은대법원장에게
후보요청

•대법원장은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의뢰

•대한변협의추천후보중
대통령이임명

•직무의독립성보장
•수사와소추, 즉공소의제기

및유지등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부여된모든
권한행사

•검찰총장등에대한수사
협조및공무원파견요청
가능

•국회본회의또는국정감
사위원회나국정조사위원
회가고발또는조사요구
를한사건중국회본회의
가의결한사건

•법률규정에의해특별검
사가범죄수사와공소제
기등을담당하는사건

•국회본회의의결을
거쳐서

•국회가대통령에게특별
검사임명서면요청

•법무부장관은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을의뢰하고,
대한변협의추천후보중
법무부장관의제청을
거쳐대통령이임명하고
국회에통보

•국공립대학교원을제외한
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공무원

•정당의당적을가진자
•국가공무원법3 3조제1항

각호의1에해당하는자

•직무의독립성보장
•특별검사의임명요청서에

기재된사건의수사와
공소제기및공소유지에
관한사항

•이법을위반한사건의
수사와공소제기및공소
유지에관한사항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지위감독

좌 동

좌 동

•국회가대통령에게특별
검사임명을요청하고
서면으로대한변협에
후보추천의뢰, 대한변협
이추천한후보중국회
본회의에서선정한자를
대통령이임명하고국회
에통보

좌 동

좌 동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민변·참여연대( 9 7년) 국민회의·자민련( 9 6년) 한나라당( 9 8년)

명칭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의직무에 특별검사의임명등에 특별검사의직무에

관한법률 관한법률 관한법률

관할

사건

임명

되는

경우

임명

절차

임명
결격
사유

직무
및

권한

표4 - 5 특별검사제에대한각계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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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 4월 임시국회에서‘부패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이

법안은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내용과 국민회의·한나라당의 법안을 토대

로 별도로 마련된 대안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차이와 이

해 및 담합에 의해 공무원 윤리규정이 배제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역

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시민단체

가 요구한 부패방지법안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안을 비교해

보면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4-6 참조> .

특

별

검

사

제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계공무원은특별검사의

요청에즉각협조토록

하고위반시처벌

•고등검사장에준함. 

대통령령으로규정법무부

장관사무실과통신시설

장비지급

•대통령이법에규정된

결격사유를발견한때

•독립성유지가곤란한

사유가인정되어국회나

부패방지위원회의해임

건의가있는경우

•특별검사가소속했던법무

법인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는특별검사

사건수임불가

•특별검사지휘에불응한자,

직무수행을방해한자 1 0

년이하의징역

•수사협조에불응한자, 지원

요청에불응한자, 협조의

무에위반한관련기관장,

판결확정전에 사건수사

내용을무단공표한특별

검사는7년이하의징역

상 설

•검찰청장은특별검사

직무수행에필요한공간

및비품협조

•특별검사보조인파견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참작, 국회규칙으로정함

•직무수행곤란할때국회

의원재1 / 3발의로해임

요구국회본회의의결로

해임

좌 동

•특별검사의지휘에불응

한자나특별검사의직무

를방해한자는5년이하

의징역

•특별검사의수사협조요청

이나지원요청에불응한

자는3년이하의징역

•고등검사장에준함

•범무부장관은사무실등

장비및경비지급

•결격사유발견또는신체

적, 정신적병환이있거나

독립성유지가곤란한사유

가인정되어국회본회의

나해당사건고발위원회,

기타고발기관으로부터

해임결의가있는경우

•특별검사의지휘에불응한

자나특별검사의직무를

방해한자는7년이하의

징역

•특별검사의수사협조요청

이나지원요청에불응한

자는5년이하의징역

•시행일부터5년간

•국회의결로3년간연장가능

좌 동

좌 동

좌 동

•시행일부터 1 0년간, 국회

의결로1 0년간연장가능

구 분 시민단체공동안 민변·참여연대( 9 7년) 국민회의·자민련( 9 6년) 한나라당( 9 8년)

보수

검찰
총장
등

협조
의무

해임

수임

제한

벌칙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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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6

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1년 6월 2 8일「부패방지법」이 통과

되고, 2001년 7월 2 4일 법률 제6 4 9 4호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2 0 0 2년 1월 2 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핵 심 내 용 시민단체최종요구안 법사위통과안

공직자윤리규정 상세히 법제화 요구 제외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 포함

표4 - 6

포상및 보상

보복금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보호대상자에 민간
인 포함

보복행위에대한 입
증책임

보상의무조항
(예산절감액1 5 %내)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조사권 인정

민간인 포함
시정 요구권

보복행위자
(국가기관, 단체)

독립적 국가기구

제외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권 인정

•검찰의 무혐의 처분시 뇌물죄
등에 한해 재정신청권 인정

원칙적으로 인정
광범위한 재량과 예외규정 둠
•공직자의 경우 보상 안할 수

있음
•보상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형벌인정 않고과태료(행정처벌)

•조사권 없음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만
일부 인정

•민간인 포함
(단, 보호권고로 제한)

제보자 본인

대통령 직속기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위원회

시민단체의요구안과 법사위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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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방지법의한계와문제점

⌜부패방지법⌟은 제정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

민단체의 어느 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합의되어 처음의 제한 의지가 많

이 퇴색 되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제정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한국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본

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통제와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의 정립에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은보다 나은 부패방지법으로의발전을 위해필요한 작업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의 보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

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의 핵심은 실질적 보호와 책임 있는 보상이

다. 이를 위해 부패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예산낭비 환수 또는 수익증대 등 국고에 기여

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중요하다. 그러나, 현부패

방지법에는 부패신고를 받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음

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미흡하고 보상액 역시

최고 2억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유인책으로서의 의

미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한 신고의 입증책임도 명확히 밝

히지 않음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적극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미약과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나



특별검사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부패개념의 확대 필요

등이부패방지법의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 부패방지법의발전을위한정치권과

시민단체의역할방향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시민단체가‘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를 구

성하면서까지 관철하려고 노력했던 사안이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짧

은 역사를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을 연합하게 만든 획기적인 사안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 아닐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서로의 각기 다른 성향과 이해관계를 떠나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층 진일보한 시민활동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호응한 정치

권의 타협으로 제정되어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

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등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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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처리법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

1 9 6 1

1 9 8 0 . 1 2 . 3 1
전문개정

1 9 8 1 . 1 2 . 3 1
(1983. 1. 1 시행)

1 9 9 0 ~ 1 9 9 5년
개정과신설

1994. 3.16

1995. 1. 1

1953. 7. 1~1961. 5.15

까지의부정행위 및 부정

축재자처벌, 환수, 배상,

징수, 추징및 제소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공개,

정당후원회설립과 후원기

부금 한도설정, 정치기부금

제한 등 규정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무원의취업

제한

뇌물액수에따라가중처벌,

뇌물죄적용대상확대, 국고

손실 등에대해 가중처벌

선거운동과정에서기부행위

제한, 축의기부금상시제

한,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와당선자매수금지,

선거 비용지출금지

불법수익에대해몰수 추징

보전

부정부패자에대한 최소의

법적통제를제도화한 법

2001. 1.26개정: 퇴직전

3년이내 소속부서업무관련

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금지

<뇌물액수>

1천만~ 5천만원: 무기, 

1 0년이상징역

5천만원이상: 5년이상징역

<국고손실액수>

5억원 이상: 무기, 5년이상

징역

5천만원~ 5억원미만: 3년이상

징역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법을 통합

표4 - 7

법 이 름
제 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공포시행일자)

반부패관련주요법제현황



제4장부패방지위원회 출범•217

형 법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책임에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1995.12.29 개정

1996.12.31 
(1998. 1. 1
시행)

1 9 9 6 . 1 2 . 3 1
( 1 9 9 7 . 1 2 . 3 0

시행)

1999. 8.31

2001. 4. 7
전문개정

2001. 6.28
국회통과,

2001. 7.24공포

(2002. 1.25시행)

2001. 9. 3
국회의결

(2001. 9.27공포,

2 0 0 1 . 1 1 . 2 8시행)

2001. 9. 3
국회의결

9 . 2 7공포, 

1 1 . 2 8시행

뇌물수수, 공여죄등 처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청구자에게공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제출, 공청회,

청문회, 입법예고, 행정예

고, 행정지도등을 규정

2 0세 이상주민 총수의 5 0

분의 1의연서로감사청구

기능

국가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이

예산집행과정에손해를

끼친 경우변상책임을 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

위원회설립, 부패행위의신

고 및 신고자 보호, 국민감

사청구, 비위면직자취업제

한을 규정

조직범죄 해외도피재산등

범죄수익을 합법적 수입으

로 가장, 은닉행위의처벌과

범죄수익몰수추정

금융거래이용으로자금세탁

규제, 금융거래정보보고

최초의정보공개법

1 9 9 6년부터감사원내규에

서도 5 0 0명 연서로감사

청구

최초의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

자금세탁관련정보수집분석

기구로서 재경부소속의금

융정보분석기구설치

법 이 름
제 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공포시행일자)



사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모두 초기에 제안한 부패방지법은 상당히 진

취적이었고, 부패방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민단체

는 부패방지법에 대해 기본법이며 종합법으로서의 성격을 추구하였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야당이었던 국민의회 역시 매우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이 집권하는 역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나서 정치

권은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야당이 된 한나라

당 역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위원회와 특별검사제를 채택한 부패방지

법안을 제출해 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역시 현재의 제도와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상적인 부패방지법안을제출하여 타협의 여지를 좁혀 놓았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와 여·야 안의 의견조정과 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이들을 비껴간 새로운 대안이 부패방지법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결국

부패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부패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법을

제정하였다는 의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연합체를 구성

하여 단결력을 과시하였다는 의의, 여·야 모두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

고 이를 입법화 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한 매우 미흡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그 의의가 삭감되

어 버렸다. 

그러므로 향후⌜부패방지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당은 물론 시민

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제정 및 시행이 아직 일천한 부패방지

법에대해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성급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현실의 요구에 따라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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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정되고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계속적인 부패방지법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논의가 활발한 것은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부패방지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은 각자 분명한 입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장 크게는 부패방지법을 현재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다른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

느 선까지 할 것인지, 부패방지위원회에조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

다면 검찰이나 감사원 등 관련 사정기구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것인지, 특별검사제를 활용

할 것인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보상한도를 높

일 것인지에 대한입장 표명역시필요하다.

시민단체 역시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실적합한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높이고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내용에 있어 현재의 사정기관과의 역할 정립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단합된 모습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들을 제

안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확대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부패방지법⌟이라는‘옥동자’를 품에 안고 있다. 이 아이

가 건강하고,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격려와 지원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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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

제1절 부패방지기본계획수립및 추진

제2절 주요제도개선추진및 권고

제3절 부패행위신고·접수처리

제4절신고자보호및 보상

제5절부패방지시책추진평가

제6절부패방지교육·홍보및 대외협력활동

제7절 위원회운영관리의효율화





제1절 부패방지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1. 「부패방지기본계획」수립의의및 내용

가. 추진배경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은

부패척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6 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행정의 능률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결과 짧은 기간

에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사회전반의 민

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확립이 뒤따르지 못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노

정되고 있는데 1 9 9 7년 금융위기와 최근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

정부패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조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국가발전

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2 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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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책담당관실임윤주서기관



국제사회에서도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고 U N ,

WTO,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

이고 있어 부패문제는 이제 국가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

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 중

심기구로‘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방

지를 위한 비전과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기업·시민단체 등 전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부패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조에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

로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 내의 실·국장 및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2002. 2. 8), ‘연세대 국제대학원’과‘서울

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5 1개 공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였다

(2002. 5.31). 

또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정당·언론·학계·시

민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2 0 0 2 .

6 . 2 5∼27) 내용을 보완·확정한 후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

기관, 공직유관단체등 각급 공공기관에배포하게 되었다(2002.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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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계획의주요내용

(1) 기본계획의성격

국가차원에서는 정부·시민사회·경제계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종

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부패방지

의 비젼과 목표 및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서

는 기관별·분야별·연차별 실천계획 수립의 지침이며, 부패방지위원회

에서 기관별 부패방지시책을평가하는 기본지표로서의성격을가진다. 

(2) 기본계획의구성

우리나라의 부패실상 및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후 부패

방지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고, 행정·사법·정치·기업·시민

사회 등 우리사회 전부문의 부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전략방안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평가체계를포함하고 있다.

(3) 목표및 기본방향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도약」을 목표로 1단계로 2 0 0 2년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 및 반부패 인프라를 완비

하고, 2단계인 2 0 0 3∼2 0 0 5년에는 부패 유발적인 제도와 환경개선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발전 수준(GDP 세계1 3위)에 상응하는 국

가 투명성을 달성하고( T I지수 2 0위권), 3단계인 2 0 0 6∼2 0 1 0년에는 각

종 제도의 선진화와 사회시스템 개혁으로 선진국 수준의 청렴 모범국가

를 달성하는( T I지수 1 0위권) 실현 가능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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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

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패친화적인 관행·의식을 타파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과 부패 유발적인 제도·환경을 개선하여 부

패가발붙일수 없는 선진사회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부문별대책의 주요내용

1) 일반행정부문

첫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등

을 통한 민원처리절차의투명화·간소화, ‘전자입찰제’, ‘청렴서약제’도

입 등을 통한 정부계약 및 사업발주과정의 부패소지 차단, ‘행정정보 공

개 확대’, ‘시민감사관제도’, ‘부패취약분야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등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등의정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되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

급효과가 큰 단기적 과제부터 시작, 점차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로 제

도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취약분야별「업무흐름도( F l o w

C h a r t )」를 작성, 행정의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각종규정·관행을 분석하

여「부패취약부문(Red Point)」이 발견되면 개선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고, 감사 등 부패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도「견제와균형

(Checks & Balances)」원리확립차원에서개선·보완해나갈것이다. 

셋째, 공직사회의 엄격한 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공직자대상반부패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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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부문

첫째, 부패행위 처벌의 엄정성 및 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

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양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패공직자에 대한 사면·감형을 엄격하게 적용

하는 등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사법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법처리절차의 공개강화

및 검찰 소추 재량권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법조인사의 공정성·민주성

제고를 위해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 법관 임명절차의 합리적 개선, 법

조인력 교류확대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조주변 비리유발 환경 개선을 위해 법조계의 엄격한 윤리의식

을 확립하고, 법조주변의 브로커 활동 및 부조리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해

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확립을 위해 사정기관 상호간의

보완적 역할 및 견제와 균형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사정기관의 활동에 대

한 국민감시기능도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정치부문

첫째,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위해 후보자 선정과정의 금품수수 및 기

부행위 등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후보자 선출방식 개선, 돈 안드는 선거풍

토 조성 및 선거공영제 확대실시, 원내 중심으로 정당 운영 및 중앙당 축소

등 정당 운영의 내실화 등의방안들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둘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확인 강화, 불법정치자금 적발·처벌 강화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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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치활동의 공개 및 국민정치의식 개선을 위해 국회운영 및 정책

심의과정,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패기록 공개 강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정치주체인 국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4) 기업부문

첫째, 회계투명성 향상, 비자금 조성 억제, 주주·이해관계인·경영자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시스템 확립을 통한 기업내부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렴기업

이 우대되고 부패기업은 퇴출되도록 하는 다양한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등 외부 통제장치도 확립해야 한다.

셋째, 「기업윤리 실천강령」개발·보급,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을 확립

해야 한다.

넷째, 부패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인사운영 및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 경쟁적이고 투명한 조달체제 확립, 예산·회계의 투

명성 제고등 공기업의 부패유발요인을적극 개선해야 한다.

5)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 부문

첫째, 부패 관용적인 문화·의식을 타파하고, 사회전반의 반부패 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을 시

발로 전문분야별 행동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사회 각 분야의 양심적이

고 청렴한 그룹(Integrity Group)을 발굴하여 청렴 분위기를 사회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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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산하고, 투명성 포럼( Transparency Forum)등을통한 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별로 체계적·지속

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촉진을 위한 반부패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부패한 국가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주요 선진국 등과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하고, 국제적 여론

형성집단 및 국내거주 외국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홍보함으로써 국가투명성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부패방지대책추진·평가체계

부패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정부·경제계·시민단체등

각계를 포괄하는「부패방지 민·관협의회」를 구성, 범국가적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급 공공

기관에서는 년도별로 기관별「부패방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 그 추진상황을 평가함과

아울러, 민원인들의 경험을 토대로‘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대국

민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동계획의 이행 확보 및 공공기관

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다. 

라. 향후계획

「부패방지 기본계획」이 1 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이지만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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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하여 부패방지 정책추진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갈 계획이다. 

2. 2002년도「부패방지대책추진지침」의의및내용

가. 추진배경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2 0 0 2년에 추진해야 할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

관·헌법기관·자치단체 등 6 7개 기관이 참석한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

고(2002. 4.23일) 그내용을 시달하였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은「부패방지 기본계획」등 중장기 기본시책의

큰 틀 내에서 각급 기관이 연도별로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구

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

함과 동시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연도별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이행

실태를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의의가 있다.

나. 추진체계

각급 기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달한「부패방지대책 추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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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토대로 소속부서·산하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방지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자체실정에 맞는「기관별 부패방지 실행계획」을 확정하

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부서·산하기관 등의 부

패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평가·관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

패방지위원회에 매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각

급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추진실적과 현지점검 등을 통해 연 2회에 걸

쳐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평가·공개함으로써 기관별 자발적인 부패

척결 노력을 경주토록 하고있다. 

다. 추진지침주요 내용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패척결을 금년도 4대 국정과제로

선정, 불퇴전의 의지로 단호히 척결해 나가고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투

명성을 높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일류국가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하셨듯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2 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

는 과정에서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기본

적인 인식하에 금년에는 그간 추진해 온 개혁조치와 부패방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부패방지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부패방

지의 역사적 전기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2 0 0 2년도부패방지 추진지침에 포함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와 각급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부패가 근절될

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231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국민생활과 직결

되고 파급효과 큰 단기과제부터 우선 개선하고 점차 근원적이고 구조적

인 문제를 개혁하는 단계적 전략방안을 활용해 나갈것이다.

둘째, 기관별 자발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7 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인

식하는 부패실태와 부패유발 요인을 조사 하였다.  

셋째, 공직자가 공·사생활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실천적인 행동기준

을 제시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하였

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7월 공무원행동강령

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헌법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

관별 실정에 맞는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해나갈 것이다. 

넷째, 반부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별 수준에 맞는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공무원 및 학생에 대한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

계적인 국민의식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다섯째, 신고된 부패행위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정 처리함은 물

론, 신고자에대한 철저한 신분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풍토를 확립키로 하였다.

라. 향후계획

금년말 실시한 각급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동계획의적절성여부, 기관별실행의지등을면밀하게분석하여2 0 0 3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수립시 적극 반영함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대책추진지침이마련될수 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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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방지「정책자문단」구성및 운영현황

가. 목 적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부

패방지 관련 민간부문의 원활한 협조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2 0 0 2년 9

월「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나. 구성

「정책자문단」은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회 중진 원로급 인사 중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사회 각계 대표가 골고루 포함되도

록 구성하였다.

다. 주요기능

「정책자문단」은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주요

현안문제 발생시 대책방안 자문 △부패방지에 대한 유관기관 및 시민의

원활한 협조 유도 △신고자보호 등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 지

원 △민간분야 등에대한 부패방지대책추진 권고등의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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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활동 및 역할 방향

「정책자문단」이 2 0 0 2년 9월 구성됨에 따라 2 0 0 2년 9월 11일 부패방

지위원회에서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부패방지 종합기구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 등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함께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그 동안 성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고접수처리 등 사후적 부패통제도 중요하지만 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사전예방적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 정치권 및 권력형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 등이제시되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주요 현안

문제 발생시 자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해그 역할을 다해나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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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및 권고

1. 정치분야부패척결을위한제도개선종합대책*

가. 추진배경

1 9 9 0년대 이후 금융실명제의 실시,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의 제

정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과 행정절차의 투

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행정·관료부패( P e t t y

C o r r u p t i o n )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윗물’인 권력층과 정치분야의 부패( G r a n d

C o r r u p t i o n )사건은근절되지못한채 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른바‘큰 부패’인 권력형 부패와 정치부패의 해결 없이는 우리 사회

는 부패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약화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부패란 권력과 이권을 매개로 입법 및 선거 등의 정치영역에서 나

타나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부패를 총칭하며, 권력형

부패는 통치자 및 그 주변인물들의 권력남용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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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부패 및 권력형 부패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고, 이는 근원적으로 고비용·비민주적정치구조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유

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처벌위주의 대증요법적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사실이다. 

최근 각종 게이트의 발생으로 정치분야 부패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다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 연말 대선에서‘돈선거’로 인한 부정·불법 선거 시비가 또다시 재

연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국정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이런상황에서 정치권, 중앙선관위, 시민단체등이

다양한 권력형 비리 및 정치부패 개선대책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제시

된 대책들에 대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 측면에

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의 종합기구로서 출범한 우리 부패방지위원회는 정치

부패와 권력형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제시함은 물론 정치권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개혁안

의 입법화 등 실천 위주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통해대선이후부정·불법선거의소지를사전에예방하고동시에권

력형 부패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국가경쟁력의강화와국민대통합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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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부패의발생원인

우리사회에서 정치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치자금의 수요·공급·운

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치부패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권력형 부패의 원인 등을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 수요측면에서 과다한 선거·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들 수 있다. 정책·정견보다는 금품살포에 의한 조

직·인력동원 중심의 현행 선거운동방식과 평시에도 막대한 유지비를 필

요로 하는 비대한 중앙당 및 지구당 조직 등은 구조적으로 많은 정치자금

을 필요로 하게된다.

둘째, 정치자금 공급측면에서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은 비현실

적인 측면이 있고, 이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체계를 제도적으로 방치·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후원회 결성 등 합법적인 정치자금 공급루

트가 미흡하여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음성적 정치자금 조달 행태가 반복

되고 있고, 현재 의석수 중심의 정당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역

시 정치자금의 음성적·불법적공급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정치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자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정치자금

법상 정치자금의 정의가 협소하고 불명확하여 정치자금 유통이 음성화되

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관리 통제체계가 미비하여 자

금흐름을 투명화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에 관련된 정당내부의 통제장치 또한 미흡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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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용을 포함한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체제가 사실상 부재하여 허위영수증 작성, 정책활동 부풀리기, 부실

회계 등 허위보고가 관행화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한 유통을 불가능하

게 하고있다. 

넷째, 권력형 부패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허점을 들 수 있다. 연고에

따른 인사관행이 지속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가 미

비하여 인사관련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조세·벤처·공

적자금 운용·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정·경유착 비리가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검찰, 국정원, 국세청등 정치부패 관련 사정기

관의 상호견제·균형(Checks & Balances)장치가미비하여 불법적·음

성적 정치 및 선거자금의 유통을 사전·사후에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적

발·처발하는데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정치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제

도화된 권력이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치부패현상을 악화시키고 있

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정치세력 등의 국가의사결정 개

입현상과 이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은 사회에 만연된 부도덕한 기업인

들의 정경유착적 이권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38•부패방지백서



다. 제도개선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정치부패의 원인 진단에 근거하여 정

치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치자금 수요최소화를 통한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둘째,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셋째, 정치자금운용의투명성 제고 및 적발·처벌의 강화,

넷째, 이러한 제도개선 대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력형 부패

근절대책의 병행·추진이그것이다.  

(2) 추진전략

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

들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각 정파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투명성·민주성

등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정치개혁의 추진에 있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

어 볼때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합의도출 가능성과 국민적 합의 정도를 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하는단계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고 시급한 대

책 방안에 대해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행되도록 입법을 촉구

하여 대선 관련 정치부패 발생을 최소화하고( 1단계) 정치권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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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입장이 상이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실명제 등 정치

부패관련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은 차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한다( 2단계) .

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연말 대통령선거 이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정치자금의 수

요’측면에서 기존의 조직 동원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통한 선거비용의 국가보전범위를 확

대하는 등 현행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들의 입

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정치자금의 운용’측면에서 정치자금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사회적으로 중요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형 부패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한다. 

2단계는 대선 이후부터 2 0 0 4년 총선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정당 및 선

거제도의 개혁, 정치자금실명제 등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정치자금의 수요·공급·운용의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하되 이를 대선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

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가칭)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구성·운영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단계적인 추진전략에 따라 정치부패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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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국회에서 입법조치

가 이루어져 결실을 맺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볼때, 불행히도 정치권에서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중심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시작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파간 이해관

계가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정치

권, 민간부문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범국민

적·초정파적⌜(가칭)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여·야가 회기내에 입법화를 실행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공동위원회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법안 제출

권 등을 부여하여 정치부패 방지대책이 마무리되는 2 0 0 4년까지 한시적

으로 운영하고 우리 위원회의 방안이 받아들여지기를기대한다.

이 공동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대책(안)

을 토대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안을 국

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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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구성·운영방안

□ 목 적

•각계에서제안된 정치제도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개적토론으로국민이

공감하는바람직한정치제도개선방안마련

•당리당략을 떠난 공익적·중립적·초정파적입장에서 정치제도 개선법안을 국

회에제출하여입법화와실천을유도

□ 구성방안

•기본원칙: 각계대표및이해단체대표가공개적으로참여하는초정파적기구로

구성하여대표성·투명성·정치적중립성확보

•구성(안)

- 명 칭: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국회소속) 

- 위원장: 전직국회의장(또는이에상응하는인사) 

- 위 원: 정당, 정부, 법조, 여성, 언론, 학계, 시민단체, 기타전문가 등 3 0명

선으로구성

- 분야별로분과위원회설치운영

□ 향후추진일정

•부패방지위원회가공동위원회구성을정치권에건의( 9월초)

※시민단체연대에서도공동위원회구성을촉구

•정기국회에서초정파적공동위원회구성( 9월중)

•제도개선논의를 위해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2 0 0 4년 총선까지한시적으

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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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치부패개선대책

(1) 단계별개선대책개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야 하므

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정치부패의 경우는 그 동안 현실적인

이해로 인해그 개혁의 추진이 더딜 수 밖에없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개혁이‘논의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

체적인 입법화를 위한‘실천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따라‘선택과 집중’전략

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1단계 (대선 이전)

① 정치부패 척결방안

· 돈 적게드는선거 운동방식의 제도화

· 선거공영제의확대 등

· 단일예금계좌사용정치자금 지출

·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 선관위의 회계감사권 강화

② 권력형 부패개선대책

·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강화및 특검제 제도화

·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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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계( 2 0 0 4년 총선이전)

①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

· 상향식 공천제의 제도화

· 중·대선거구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②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 후원회 결성범위의 확대

·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합법화

③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 정치자금 규제의 명확화

·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 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계좌추적권 부여

·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금융정보분석원( F I U )에 국내계좌추적권 부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

3) 기타 중장기 개선 검토과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및 정당지배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2) 단계별개선대책

1) 제1단계 대책( 2 0 0 2년 대선 이전)  

먼저 1단계에서는 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운동 방식의 전환과 국가보

전 범위확대,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 권력형 부패 개선대책을 병

행 추진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서의입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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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부패척결방안

▶ 돈 적게 드는선거운동방식의 제도화

금년 대통령 선거부터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의 고비용 정치 및 선거운동의 풍토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 조직동원 및 불법 선거비용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정당·

후보자 연설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미디어 선거운동방식( T V, 신문,

지역케이블방송, 인터넷 등)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미디어 선거가 어려운기초단체장·의원선거는옥내합동토론회로대체하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당원집회, 당원교육은 선거일전 3 0일부터 금지하고 있

으나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자금 살포 등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무

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선거일전 6 0일부터는 당원

집회 및 집회에 의한 당원교육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 불

법적인 금전보상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인정하고, 대신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

어야한다. 

▶ 선거공영제 확대

저비용 정치구조의 확립을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시켜야 한다. 선거

공영제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음성

적인 정치자금의 수요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선거비용의 실질총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비이외의 지출을 금지함으로써 과다

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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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저비용 정치구조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

적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연달 대선부터는 TV 합동토론회, 정당과 후

보자에 대한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함으로

써 막대한 선거 자금의 수요와 그에 따른 불법적·음성적 정치자금의 유

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와 함께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

되어야 공영제는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수 있다고 본다.  

▶ 단일예금계좌사용 등 정치자금 지출 투명화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단일예금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법상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만을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선거비용과 마찬

가지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

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1 0 0만원이상 자금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하도록해야한다. 

▶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규정중‘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

는 비용’조항은 매우 포괄적 규정으로 보조금의 유용을 가능케 하고 있

으므로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

조금 용도제한규정 위반을 사전에 통제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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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회계감시권 강화

정치 및 선거자금의 감독기관인 선관위의 회계감사권을 강화하여야 한

다. 현행규정상 국고보조금 사용 등 정당회계에 대한 자체 감사기관의 감

사의견서 및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첨부토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형식적인 규정이며 따라서 국고보조금 운

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첨부토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력형 부패개선대책

연말 대통령 선거전의 정치부패 척결대책과 병행하여 권력형 부패 방

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및 검증절차 제도화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국가정보원장. 검찰청장,

국세청장까지 확대하여 고위 권력층의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장치를 강

화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장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시 중앙인사위에 전

문성 심사절차를 제도화하여 능력있고 자격있는 인재의 적재적소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강화및 특검제 제도화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찰·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 기능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력기

관간 상호 견제기능 및 사정기능의 과두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의 신설

보다는 현행 고위공직자의 고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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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특검

제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부패, 친인척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수사토록 하여 사안에

따른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직계존·비속에 대한특별관리

대통령 및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재

산등록시 고지거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신고시 재산형성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취득일자, 취득경위, 거래내역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

구에 설치토록 하고 이 위원회에 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과 관련있는 관

계인이나 참고인, 기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여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 벤처·공적자금 관리개선으로비자금 조성억제

음성적 자금조달을 위한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

금조달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벤처 및 공적자금제도의 개선과 기업경

영제도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벤처제도는 기술성 평가에 근거한 사업성

종합평가로 개선하고, 공적자금제도는 지원이후 감독·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가지급금을 통제하고 해외 이전거래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의 조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시장의 자율성 확대로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고발제도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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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시장의 견제·균형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야 한다. 

2) 제2단계 대책 (대선 이후부터 2 0 0 4년 총선까지)

대선이후부터 2 0 0 4년 실시되는 총선까지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제

도개선의 2단계로 이 시기에는 저비용 정치구조 실현을 위해 정당 및 선

거제도를 개혁하고 정치자금의 합법적인 공급 확대와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대선후보들로

하여금 선거공약으로 제시토록 유도하고, 새정부 출범후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저비용 정치구조의 확립

저비용 정치구조의 확립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먼저 당내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천헌금 등을 통한 정치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경선비용은 경선

참여자에게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유권자의 청탁·민

원에 취약하고, 금전적·물질적 유인 제공으로 선거비용을 상승시켜온

현행 소선거구제 및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중·대선거구 및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②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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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후원회 결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

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만 둘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하

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경선참여자 포함)에 대해

후원회의 결성을 허용하고, 선거비용 법정한도액 내에서 정치자금을 합

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정치

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석수 중심의 현행 국고보조금 배

분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합집산을 초래하고 신생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를 득표율 기준으로 개선하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정

당득표율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득표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를 위해서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또한 적극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이나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의사에 반하여 음

성적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

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사전동의 및 보고, 이사회 의

결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③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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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정의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이 너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친족에 의한 자금제공, 개인의 재산 등

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통을 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뿐 아니라 정치인에게

근거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 친족에 의한 자금제공과 개인의 재산도 정

치자금에 포함시키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이 절

실히 요구된다. 특히 음성적 정치자금의 제공을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수

입·지출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1 0 0만원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1 0 0만원)이상을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는 이러한 정치자금 실명제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④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처벌강화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제반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범

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 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받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자

에 대해서는 그 처벌조항이 미흡하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범죄자와의 형평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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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무담임권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엄격히 제한하고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치자금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해당 감독기관의 실질

적인 권한 및 역할 강화를 통해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규정

상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해 특정 관련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적절한 통제를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선관위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국회의원, 정당 회계책임자 또는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환 거래에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금융정

보분석원( F I U )에 국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불법

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은닉을 밝혀내고 아울러 법규정 자체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고액현금거래보고

제’를 도입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

원에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자금의 살포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자금 수수등의규제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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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중장기 개선 검토과제

위에서 제시된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제도 개선

안 이외에도 국민의식 개혁과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

음과 같은방안들이 적극검토되어야 한다.   

①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현재 정당에 지급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이를 정당 및 정치개혁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재원마련 방안의 개선을 위해 일괄공제제도

( Tax Check-Off)의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의 도입은 재

원마련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의 실명 확보를 통한 투명

성 제고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유권

자의 정치권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정

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수 당원의 확보를 통한 정당의

재정적 자립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의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연계

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정당 지배구조 개혁

장기적으로 정치자금 수요의 축소와 이를 통한 정치자금 관련 부패를근

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당 지배구조를 개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대한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원내 정당화를 유도하여 국회중심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도록하는 제도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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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사당화되고 있는 지구당의 조직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이는 선거시 사조직 관리비용과 더불어 정치자금의 가장 큰 지출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구당의 사당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대표제

또는 국회의원과 지구당 대표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장

기적으로는 정치자금 수요에 있어 고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지방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③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앞서 제시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

선 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방안들이장기적으로검토될수 있을것이다. 

먼저 조직, 인력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후보

자와 유권자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촉과정에서 음성적 금품수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철

저히 감독하는 통제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요

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잦은 횟수로 실시되는 선거를 대선·총

선, 대선·지방선거의 통합실시 등과 같이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

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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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 척결제도개선과제(요약)

〈 1단계〉
돈선거

방지

권력형

부패대책

(연내입법)

〈 2단계〉
저비용 정치

구조확립 및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대선공약)

•돈적게드는선거운동
방식의제도화
- 정당·후보자연설회,
합동연설회폐지

- 미디어선거운동방
(TV, 신문등)의확대

- 선거전정당활동제한
강화

-선거운동자원봉사
제도의개선

•상향식공천제제도화
•선거제도개혁

- 중·대선거구비례
대표제도입

•정당지배구조개혁
- 중앙당축소,원내정당화
- 지구당운영민주화

•선거제도개혁
- 제한적사전선거운동
허용

- 선거시기통합등조정

•선거공영제확대(대선)
- 미디어선거운동에대
한보전확대

•후원회결성범위확대
- 대선,지자체장선거(경
선포함) 후보자

•국고보조금배분방식
개선
- 배분기준을의석수에
서득표율로개정

•법인의정치자금제공
합법화
- 정치자금기부시주주
총회보고, 이사회의결

•국고보조금제개선
- 일괄공제제도등도입
- 매칭펀드제도실시

•단일예금계좌사용
•1 0 0만원이상지출시

수표사용의의무화
•국고보조금지출통제

강화
•선관위회계감사권강화

•정치자금규제명확화
- 개념재정의, 대상확대

•정치자금실명제도입
- 1 0 0만원이상정치자금
기부시수표사용, 기부
자내역공개, 정액
영수증제폐지

•정치자금범죄처벌강화
- 공무담임권제한
- 사면, 복권제한
- 재판기간단축

•선관위에정치자금관련
계좌추적권부여

•F I U에국내계좌추적권부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

•인사청문회대상확대

•고위공직자비리감찰 강화및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재산등록제도개선

중장기

개선검토

표5-1

구 분
개 선 대 책

수 요 최 소 화 공 급 합 법 화 운 용 투 명 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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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제도1담당관실이상범 사무관

2.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의및 내용*

가. 서론(추진배경, 목적, 기본원칙)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청렴

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목적으로한 부패방지법이 2002. 1.25 시행

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시행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적 처

벌을 통한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과 또한 여

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 윤리관련 규범을 종합정리하고 현실

에 맞지 않는 규범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따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표준(안)을 마련

하여 행정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공무원행동강령

의 제정·시행을권고하기로 하였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행위

에 대한 기본규범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부패를방지하기 위한「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부패소

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위 금지 제한 기준을 유형별로 제시하되, 타 법

령의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타 법령의 기준이 모호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료화하고 현실성 있게

규정한다.

둘째, 공무원행동강령의「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정하되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지양하

고, 현실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하면서 일부 기준

은 각급 행정기관이 자체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위

임한다.

셋째, 공무원행동강령의「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행동강령책임관의 운영, 행동강령 등

에 대한 교육및 공무원행동강령운영규정 마련 등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나. 추진과정

(1) 공무원행동강령「초안」의 마련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실무자선

의「시안」마련이시급하였다. ̀1999년6월국무총리지시로시행중인「공직

자 1 0대 준수사항」, 반부패특위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윤리강령 준비안,

용역자료 등을참고하여 2002. 3월초5개의 장, 32개조문으로구성된 공

무원행동강령「실무시안」을 마련하였으며최초시안을대상으로1차( 2 0 0 2 .

3. 8), 2차(2002. 3.14) 내부검토를거쳐공무원행동강령「실무초안」을 확

정하였다.

(2) 공무원행동강령초안의 검토

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실무초안」을 5회에 걸쳐‘외부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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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상정,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영리행위의 금지, 선물 등의 수수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공무원행동강령 이행관리

체계등’에 대한논의를 하였다. 

(3) 공무원행동강령제정추진계획보고

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보다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추진계획을 제8차 위원회(2002. 4. 1)에보고하였다.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추진계획에는 여론조사실시계획, 공개토론회 실

시계획 등과 그 동안 논의된 쟁점사항이 포함되었으며 보고된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정보증의 금지

▶ 금전·선물·향응수수의 제한

▶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의 제한

▶ 화환·화분 수수의 제한

▶ 근무시간외 영리행위 종사의 금지

▶ 이해관계 직무로부터 회피

(4) 공무원행동강령에대한각계 의견청취

1) 여론조사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강령에 포함할 내용과 규제 수준을 확정하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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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제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설문문항은 기본적인 사항

( 2문항), 선물 접대관련( 4문항), 경조금 관련( 2문항), 화환·화분 관련

( 3문항), 채무보증 관련( 2문항), 근무시간외 영리활동( 1문항), 이해관계

직무회피( 2문항) 등 7개 항목에 1 6문항으로 설계되었다.

- 조사대상: 전국의 만 2 0세 이상남녀 5 0 0명, 공무원5 0 0명

- 조사방법: 전화조사

- 표본추출방법: 인구비례 확률추출방식

-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 3 . 1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2002. 4.17∼1 8 ( 2일간) 전화여론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02. 4.22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국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하여 공무원행동강령 권

고안작성에 활용하였다.

※ 여론조사 결과 (요약) : 별첨부록 7

2) 공개토론회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의 공론화를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 및 부패척결 분위기 조

성을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공개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여론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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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및 주제

▶ 장소: 부패방지위원회 1 7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부패방지위원회위원, 투명성포럼 회원, 행정기관 관

계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학계·시

민단체·언론계인사및 일반 시민등

2차례의 공개토론회에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각급 기관의 감사 및 인

사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화훼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

1 0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모든 언론기관이 국민과 공무원

의 관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3)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의견 수렴

여론조사와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권고(안)에 대한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행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 각

실·국의 검토의견을 2002. 6.15 회신받았다. 

제1차
토론회

제2차
토론회

· 일 시 : 2002. 4. 30(화) 14:00∼1 8 : 0 0

· 주 제 :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선물·경조금 수수 규

제방안

· 발 제 : 표창원 경찰대 교수

· 일 시 : 2002. 5.  2(목) 14:00∼1 8 : 0 0

· 주 제 : 공무원의 영리활동 제한 및 이해충돌 회피방안

· 발 제 : 윤태범 충남대 교수



다. 공무원행동강령권고(안) 확정

(1) 분과위원회상정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박연

철 위원을 주심으로 이상환 상임위원, 김오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제

2분과 위원회에 상정하여 1차(2002. 6. 3), 2차(2002. 6.10), 3차

(2002. 6.24)에걸쳐논의하였다.

(2) 전원회의상정

제2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은 2002. 7. 1

전원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심의안건과다로연기되어, 2002. 7.15 제1 5

차 전원회의에 재상정(의안번호: 2 0 0 2 - 7 8호)되어 의결되었다.  

라. 공무원행동강령(안)의권고

제1 5차 전원회의에서의결된 공무원행동강령권고안을 2002. 7.22 행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권고하고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통령령 또는 규칙으로 각 기관별

공무원공무원행동강령을 2002.12.31 까지 제정 시행토록하고 그 결과

를 부패방지위원회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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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동강령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8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2. 7.

30 ∼ 8.30 까지 1개월간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5 0개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여 2002. 9.24 ‘부패방지위원회 권고⌜공무원행동

강령(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2 0 0 2 . 11.18 ‘공

무원행동강령 조정(안)’을 통보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조정안을 기

반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여 2 0 0 2 . 11.26 관보에 게

재(예고기간: 2002.11 . 2 7∼12. 6)하였다.

※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 : 별첨자료6

동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참여연대

와 경실련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법무부는강령 전반에 대하여 변경

또는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성부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성희롱 방지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

내용대로 기준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02.12.12 법제처에 법안심사를 요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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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성포럼개최지원*

가. 추진배경

부패척결대책 추진방향의 사전검증과 위원회 시책추진의 협력·지지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부패문제 전문가 그룹

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치부패 등 주요쟁점사항들을논의하였다. 

나. 사업추진내용

(1) 정치부패척결을위한 제1차토론회개최

1) 개 요

▶ 일시 : 2002. 4.10(수), 15:00∼1 7 : 3 0

▶ 장소 : 은행회관2층 컨벤션홀

▶ 주제 :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2) 주요 발제내용

▶ 정치부패 개선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김영래아주대 교수)

•사실상 익명이 가능한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제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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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보고

토록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개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 구성을 허용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도 후원금 내역, 인적사항을 포함

한 구체적 수입·지출내역을보고하고 후원회 기부한도액을축소

조정하여 소액다수의 기부원칙을 장려

•기타 국고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일괄공제( C h e c k - o f f )제도 및

대선득표결과를 정당회계보고결과와 연계시켜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것을주장

▶ 선거공영제 확대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전용태중앙선관위 위원)

•성공적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과 조직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을 T V합동토론회,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

용한선거운동으로전환하고

•방송연설 등을통한정당의 정책홍보를 확대

•또한 정당의경선참여후보자가일정수이상득표시국가가비용을보

전하고

•선거가 임박한 일정시기부터는 대규모 당원집회 등 고비용 정당

활동규제와 집회인쇄물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제한을 주장

•기타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비용, 의정보고비용, 선거운동비용등

모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한편 선관위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에 대한 서면조사권·현장실사권을 부여

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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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토론내용

▶ 정치부패개선과정치자금투명성확보<손혁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정치자금 실명화’원칙에 근거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국고보조

금 용도 제한 및 수혜 자격 강화를 통한 정당의 재정자립 도모 등

을 주장

▶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박사>

•중앙당·총재의 일방적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고 이와 함께 지방

선거시 정당에 대한국고보조금 지급제도를 폐지

•또한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통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편, 지자체의 정책·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의 피선거권 제한을 주장

▶ 선거공영제 확대<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

•선거공영제 확대 논의 이전에, 정치자금·선거자금의 투명성 확

보를 위한 제도 도입, 정치자금·선거자금 관련 범법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정당조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비공식조직 관리비, 선거꾼 등을 없애고 완전 선거공영제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것을 주장

▶ <천정배 민주당 의원>

•선관위·검찰·경찰의정치적 중립과 기능 강화가 정치개혁의 요

체로써 선거법 및 선거비용 제한 범위 내에서 선거를 실시토록

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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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후보경선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되 본선거에서는

후원회 모금 상한액 조정 등 후원회 제도의 현실화가 바람직하다

고 주장

(2) 제2차투명성포럼토론회개최

1) 개 요

▶ 일시: 2002. 5.16(목), 19:00∼2 1 : 4 0

▶ 장소: 명동YWCA 4층대강당

▶ 주 제 : ‘5대 게이트’진단과 대책

2) 주요 발제내용

▶ 최근발생한 5대 게이트의 특징과 성격규명

•과거권력형비리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 재벌에서 벤처, 권력기관, 공직자로로비주체 변화

- 현금, 수표가아닌펀드, 주식 등이로비수단으로 사용

- 은행권이아닌주가조작 등의방식으로 로비자금 조성

-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로 권력주변의 비리개입 가능성 증가

- 정부사업이 아닌국가정보(예:검찰·경찰)를통해부패발생

•이를 바탕으로 5대 게이트의 성격 규명을 해보면

- 국정개입이아닌권력주변부의사적인 이권개입 성격

- 벤처와 권력기관의 결탁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권력주변 비리

- 국정원·청와대등의 비리개입으로국가기관 사병화 현상 초래

- 권력주변과정치권주변정상배의사적친분관계를이용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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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발생의 원인과 대책

•금융감독 기능의 이원화와 규제완화로 인한 사전검증절차의무력

화로, 주가조작등 불법자금조성에대한금융감독의통제가 실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 강화등 부패통제시스템

마련과 로비스트 활동을 합법화하는 입법추진 등이필요

3) 주요 토론 내용

▶ 정치적 측면에서 본 5대 게이트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부패의 심각성: 5대 게이트 이후에도 분당·백궁정자지구 택지

전환·특혜분양과같은의혹이 연일제기

•원인과 개혁과제

- 가신·측근정치로사정기관의 기능 무력화

- 돈선거의폐해로 은밀한 정치자금 모집이 불가피

- 부패원인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법 제정과 부방위에 실

질적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필요

- 공무원 표준윤리강령 법제화와 공직자 재산등록시‘고지거부’

조항철폐

- 돈세탁방지법개정및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 집단소송제도입등 불법 기업운영에 대한 사회적 감시책 마련

-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 의무화와 친인척 관리시스템 정비

▶ 경제적측면에서본5대게이트<정윤모한국증권연구원수석연구원>

•5대 게이트의 폐해: 금융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와

국민경제에 부담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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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개선방안

- 분식회계관행 및 기업지배구조부실, 대리인문제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과

집단소송(Class Action), 단체소송( Ve r v a - n d s k l a g e )제 도입

그리고 기업재무재표 개선과 회계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기업회

계의투명성 확보가 필요

4) 주요 토론 내용

▶ 전수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게이트공화국현상은 문화와 국민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이민호 조직윤리개발센터소장

•사회의 윤리성 제고와 시장에 의한 감시감독체제 확립을 도모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5대 게이트의 성격진단에 대한심도 있는 분석작업이 필요

•공식 사정기구를 실효화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체제를 마련

•부방위 신고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고발대상자 범위를 확대

(3) 제3 차 투명성포럼토론회개최

1) 개 요

▶ 일 시 : 2002. 7.10(수), 19:00∼2 2 : 0 0

▶ 장 소 : 명동Y W C A

▶ 주 제 : ‘정치자금과 정치부패’진단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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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표내용

▶ 선거와 정치자금의 수요(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

•정치자금 관련선거비용 문제해결방안을크게 3가지로 제시

•후보자가 아닌,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확대

- 정당중심의 선거는 정당소속 후보자간 차별성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경향을 보임(영·미)

- 향후 선거제도 개정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

례의석 규모를 확대

•선거비용의 현실화

- 선거자금의 정치부패화를 막기 위해 자금출처·사용내역이 공

개되어야 하나 비현실적 비용상한으로 솔직한 선거비용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음

•자발적 참여제고방안마련

- 정당의 자발적 참여자(진성당원)확보를위한 제도개선이 중요

-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을 당비 모금액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방안검토

- 또한 시민단체 등 각종 사회집단의 정치참여를 허용, 향후 정당

과 연계하여 정당하부조직으로의 편입방안 검토

▶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정대화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제안

•정치·경제적환경개선차원에서

- 민주적상향식 공천을 통한정당운영의 민주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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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개로 당재정 투

명화가 필요

•정당운영의 체질개선을 위해

- 후원회 회원 규모와 후원금 한도 상향조정, 선거 및 후보출마시

모금현실화 등을 통해후원금제를 확대하고

- 정당보조금배분시 Matching Fund System을적용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5 0 % )

- 또한 정당의 과도한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정당연설회, 합동연

설회축소·폐지로불필요한 정치자금을 축소시키는 것이필요

•정치자금의수입·지출에대한엄격한 제도화를 위해

- 익명 정액영수증제 폐지, 100만원이상 후원회 모금내역 공개

등 후원금 제도 개선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에 의한

수입·지출, 일정금액이상수표사용의무화등회계제도보완이필요

- 또한 선거자금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무화 및 모든회계보고서의

일간지 등에의 공고 등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와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 국고보조금등 정치자금에 대한중앙선관위의 현장조사, 증거물

수거, 임의동행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인정하고, FIU 상시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 C T R )도입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사가 필요

- 또한 선거법의 고의적 위반·불법행위 처벌규정을 신설 및 강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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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토론 내용

▶ 신기남 (민주당 국회의원)

•공직사회의부패척결을 위한제도정비가 필요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 인사청문회대상확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등

- 기 타 :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및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

의 재산등록 의무화, 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 제한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자금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필요

- 1백만원 이상후원금 납입시 수표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수입·지출시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사용

- 공직선거후보자·당내경선 참여자에게 후원회 결성허용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

- 모든 돈세탁혐의 거래에 대해서 F I U에 계좌추적권 부여

▶ 안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비와 후원금 중심의 운영은 비현실적 규정이며

- 현실적으로중앙당 예산중 당비비중은 극히 미미

- 자원봉사제도는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중요

- 장기적으로자원봉사문화의사회적 정착을 유도, 일반인의 가치

관 재형성 유도

•선거비용 현실화와 선거기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의 고려도 필요

(선거비용 한도상향 조정 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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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선거와 정치자금의 수요 관련해서는

-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지구당제 폐지, 정당연설회·합동연설

회 폐지및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운동원축소등이시급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해서는

- 소액다수 당비에 기반한 운영체제 확립, 국고보조금 배분비율과

당비납부실적을 연계한 분담기금(Matching Fund)방식도입

•또한 정치자금 관련 정치부패척결을 위해서는‘돈 적게드는 선거

제도’구축이 필요

- 대중동원방식의 선거유세 제도(합동연설회 등) 폐지, TV 등 언

론매체의 일정지면을 제공하는 선거공영제 확대

- 지역구제 폐지, 선거운동원축소, 4대선거 통합

- Matching Fund 방식도입

•이외에도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선거법 위반사건의 엄

정처리가 필요

▶ 장 훈 (중앙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엄격한 공영제보다는 현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현실적임

•정치자금 조성측면에서는

- 정치자금체제를유지하되 상한액을 다소인상하고

- 규제대상이되지않는부문에 대한제도적 허점을 보완

예) 무기명 정액영수증제 폐지, 30만원 이상의 모든 정치자금

기부는 수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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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혁 차원에서는 선거자금의 완전

공영제보다 일정규모 정치자금을 야당에 우선배정하여 정책개

발비, 홍보비등 사용처를 엄격규제하는 제도도입

- 개인자금에 대한 규제실시 : 개인자금의지출상한액설정

•또한 선거자금 지출측면에서는

- 조직관리비규제 차원에서 선거비용 비중 중 조직관리비 지출의

상한선 설정(30%), 또한 지구당 조직을 축소유도하는 제도개

혁이 필요하고

- 매스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선거운동의 적극 유도(지역케이블 방

송활용, 인터넷선거운동, 선거자원봉사자 등 활용)등이 필요

- 국고보조금지출의 투명성 제고

▶ 홍 현 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제도개선의기본방향

- 형평성과 민주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의 우선순위 확립이 필요

(단계별 과제와 방향 설정)

•단기 개선방안

- 정치자금재정의 및 규제대상 확대와

- 모금·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일계좌 사용, 일정금액 이

상 수표사용 의무화, 정당후원회수입·지출관련회계보고제 강

화가 우선추진되어야 하며

- 기부자 공개 제도화,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국고보조금 재원마

련·배분방식개선과

-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고비용 선거운동방식 폐지·축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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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

•중장기 개선방안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해소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이 필요하여 (금년도 지방선거에 도입된 1인2표제, 총선에 우

선 반영)

- 정책정당화, 지구당폐지 등 정당구조개선과당내의사결정방식

의 민주화,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추진

•입법화 전략

- 정치인의실천의지와추진일정·우선순위 확립이 필요

- 단기과제는 임시·정기국회 기간중 제도개선의견표명, 입법청

원, 서명운동등을 적극전개하여 입법화를 추진함

- 중·장기과제는대선후보자의공약사항에 반영토록 유도

⇒ 선관위 등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간 협조와 보완적 관계

를 유지

(4) 제 4 차 투명성포럼 토론회개최

1) 개 요

▶ 일시 : 2002. 9.11 (수), 19:30

▶ 장소 : 명동 YWCA 

▶ 주제 : ‘고위공직자비리조사 시스템 쟁점과 대책’

2) 주요발표 내용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 쟁점과 논의과제 (윤태범 충남대 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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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방위에 실질적 권한 부여 논의 등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제도개선 논의가 제기

※ 지난 부방위 재정신청결과와 관련, 부방위 기능수행상의한계가 지적

•현재 부방위 기능의 한계

-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 제한적 확인

기능, 전달기능, 이의제기기능등에 국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 기구의 필요성

- 검찰 등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여 국가 사정체계 붕괴

-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치권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

•국가 사정체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사정체계를 복원하고 사정

체계를 경쟁체제화하여야 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여부와 수행 기능

- 시민단체안(참여연대안) : 부패방지법 제정초부터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주장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내에특별검사 설치

- 정치권의의견(여당안)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 지지

▷ 특별검사제의 제도화 : 별도 법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사건 등 특별검사가 필요할 때 국회의결 만

으로가능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반대 : 수사기법 부족, 수사기

밀의 사전누설 가능성 등으로 부방위 조사권은 신고사실의

확인차원에서만제한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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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 홍콩 : 염정공서(ICAC, 1974년)

▷ 사법적 기능, 계좌추적권보유, 인지조사가능,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1952년)

▷ 조사권(민간부문도 조사).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보유, 인지

조사가능

-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1967년)

▷ 무영장 검색및 압수수색, 정보제공요구권 등 보유

- 오스트레일리아

▷ 뉴사우스 웨일즈(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1989):압수수색권, 감청권, 소환불응자에

대한체포권 보유

▷ 퀸즈랜드(Criminal Justice Commission:CJC, 1989):위원

회제, 조사 및 분석기능 수행

⇒ 사정체계의불신은 국가기강과국정운영의 혼란을초래하므

로 이에대한논의가보다내실화되어결실을맺어야할 것

3) 주요 토론내용

▶ 김 현 일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는 법제도의 문제가 아닌 통치권자의 의지

문제로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비효율만 초래

※ 현제도안에서 기능 효율화 방안을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고 계 현 (경제정의실천연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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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은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

만 부방위의 조사권강화와 특검제의 상설화가 보다유효

※ 새로운 조직의신설보다는 기능중심의 접근이 필요

•향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능의 정립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지든부방위와 일정한 연계를 가져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 비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사정기관간 기능 재정리가 필요

▶ 이 태 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고위공직자비리해결을 위한실질적 문제 해결방식은 근본적·종

합적 접근이어야 함

▶ 장 준 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실장) 

•시민단체안등은실제내재적 모순이 있음

•시민단체의안

- 업무 중복, 관련기관간주도권 다툼문제 우려

※ 실제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부 이관할 경우 대검찰청의 중앙수

사부, 각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경찰의존립자체에 위협

- 조사처내 상설검사가 필요하나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그 기

능을수행할 경우 독립성에 문제

- 금융기관의계좌추적권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기관에서 이를실

행하고 있어금융실명제거래법과마찰을 초래

•부패방지위원회의 안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사권은 태생적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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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안 : 특별수사검찰청의신설

- 인사·예산·사건수사및 처리과정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수사검찰청을주장

- 현실적으로 특별수사검찰청내검사의 독립적 기능에는 의문

⇒ 따라서 새로운 기구의 탄생보다는 기존 법의 취지를 살려 모

순점을 개선하고 현존하는 기관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

람직함

▶ 김 경 중(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지난 6개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실제적 처벌이나 고발이 아닌

부방위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부패예방에 큰 기여

•고위공직자비리의척결은 시대적 사명이므로 앞으로 보다효율적

인 형태의 감시체제와 통제기능이 정립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

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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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관련 내부고발제

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탈세제보사항이「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세범 적발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

고 있고, 「일반세무조사」에 의해 포탈세액이 추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

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탈세제보자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9 0∼2 0 0 1년까지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조2천3백억원인데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2 . 8 9억원 (포상금 지급비율 0 . 0 2 3 % )

따라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탈세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의 마련,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령으로 명문

화,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미비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탈세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추세로

볼 때, 조세관련 불법행위가 감시자에 의해 고발될 수 있는 차단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투명회계 및 윤리적 경영을

적극유도 하여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근거 : 부패방지법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

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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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현황

(1) 제도개요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범칙행위」의 포탈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함에

있어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중요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한 자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제1 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제8조 내지 1 4조)는 조세포탈범, 무면허주류제

조·판매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범, 세금계산서관련범, 원천징수불

이행범 등 1 4개 유형이나 주로 조세포탈이 포상금지급대상이다. 

2) 포상금 지급요건

포상금 지급 요건은 탈세제보사항을 검토하여「조세범칙행위」에 해당

될 경우이거나 통고처분 등에 의해 부과된 벌과금이 납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범칙행위중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재판에 의

해 벌금, 과료 또는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3)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절차와 관련되는 근거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

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등이있으며 지급절차는 <그림 5 -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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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절차

(2) 조세포탈행위에 대한범칙조사

1) 범칙조사 개요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범칙행위에 대한 전말을 확

인하는 조사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다시 말하면 범칙조사의 경우는「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나, 일반

세무조사는「납세고지」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1·2항)

참고로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와의차이점은 <표 5 -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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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의5∼1 5 %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도1억원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
범칙조사결과, 통고처분또는사법당국고발조치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탈세범칙혐의자에대한범칙조사실시
※ 일반세무조사 대상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

⇧

탈 세 제 보

(범칙조사·일반조사 분류)

그림5 - 1



근 거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조세범처벌법

성 질 과세권행사 - 행정목적 형벌권행사 - 사법목적

조 사 공 무 원 일반세무공무원 검찰의 지명받은 세무공무원

조 사 방 법 임의조사 강제조사

조사결과 처분 행정처분 - 납세고지 준사법처분 - 통고처분·고발

처분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통고불이행(불이행시 고발)

범칙조사와일반세무조사비교

2) 범칙조사 기준 및 대상

범칙조사의 기준 및 대상을 살펴보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또는 부당환급 등(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해당되는⌜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 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될 때 필수적으로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범칙조사대상 여부를 결정(국세청 훈

령에 의거 운영)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도 있

지만 대상자 선정의 엄격적용을 위해서 기업의 규모별로 분류되어 있는

기준표를 보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을알 수 있다.

3) 「범칙조사심의위원회」심의대상 분류기준에 따른 포탈금액 또는 비

율은 <표 5 - 3 >과 같다(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 .

범칙조사심의대상의분류기준에따른포탈금액또는비율

포탈혐의금액비율= (신고기간별포탈혐의금액과소득금액/신고기간별신고수입금액)

※ 기업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칙조사 심의대상 상정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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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2

구 분 일반세무조사 범 칙 조 사

심의대상분류기준 포탈금액또는비율

자산총액과 매출액 5 0 0억원 이상 포탈금액 : 5 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 0 0억이상 5 0억원 이상 또는 1 5 %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5 0억원 이상 1 5억원 이상 또는 2 0 %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 0억이상 1 0억원 이상 또는 3 0 %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 0억원 미만 포탈금액 이 3억원 이상

표5 - 3



(3) 포상금지급실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다. <표5 - 4 >를 보면 1999. 12월 법

개정 전인 1 9 9 0∼1 9 9 9년까지의 탈세제보 추징세액 6 , 9 7 0억원, 포상금

지급 3건 7 , 2 0 0만원으로 지급비율이 0.01% 불과하고, 2000. 1. 1부터

포상기준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한 이후에도 포상

금 지급금액은 홍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다시 전체를 정리하면 1 9 9 0∼2 0 0 1년 1 2월말까지 탈세제보 추징세액

1조2천3백억원, 포상금지급이 1 6건 2억8천9백만원으로서 지급비율이

0 . 0 2 3 %로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에는 제보자가 중요자료를 제출하여

추징한 추징세액이외에 조사 공무원이 조사에 의해 추가로 적출한 추징

세액이 포함 될 수 있는데 구분되지 않았다.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세액및 포상금 지급실적
(건, %, 억원)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개혁백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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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4

연 도 접수건수 과세건수 추징세액

합 계 2 7 , 3 0 8 1 1 , 3 1 9 1 2 , 3 3 4 1 6 2 . 8 9 0 . 0 2 3

2 0 0 1 7 , 0 5 2 2 , 3 5 7 2 , 7 7 8 1 1 1 . 4

2 0 0 0 6 , 6 9 5 2 , 9 1 2 2 , 5 8 6 2 0 . 7 6

1 9 9 9 3 , 8 5 5 1 , 6 6 1 1 , 3 9 1 - -

1 9 9 8 1 , 9 9 3 9 4 6 1 , 1 0 5 1 0 . 6 0

1 9 9 7 9 2 7 4 6 0 6 8 6 - -

1 9 9 0∼1 9 9 6 6 , 5 8 6 2 , 9 8 3 3 , 7 8 8 2 0 . 1 2

포 상 금 포 상 금
지금비율지급인원 지급금액



다. 문제 점

(1) 조세범의적발 차원에서포상금제도운영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통고 처분(또는

고발) 등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포탈세액(또는 벌금)의 일정비율( 5

∼1 5 % )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탈세제보자의 불만 민원이 제기되

고 있다.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사법인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

발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제9조)은 포탈금액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질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범칙

조사처리지침(국세청훈령)⌟을 통해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3억원)이하는

포상에서 제외(양적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 지

급요건을⌜범칙조사⌟이외에⌜일반세무조사⌟를 통해 국고에 수입이 증대

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활동 위축 방지 차원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포상금지급의 객관적검증장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 객관

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현재 지방국세청의 관련공무원

으로 구성된⌜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범칙조사 대상

여부인지 만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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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탈세제보포상금의 보상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한편 범칙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범칙조사심의위원

회⌟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범칙조사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으로 범칙조사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탈세제보자보호장치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내부고발자들이 탈세제보로 인해 근무조

건 차별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및 신고

자 비밀보장 장치가 미비하여, 부패방지법상의 비밀보호(신분보장) 규정

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및 신분암시행위 금

지조항(신고자 비밀보호)의 규정을 마련하여 비밀누설시 관련공무원 징

계조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개선방안

(1) 포상금(보상금) 지급요건완화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요건을 <표5 - 5 >의 개

정(안)에서 제시된 것처럼「범칙조사」와「일반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

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일정부문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포상금을 둘

러 싼 제보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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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보상금) 지급요건완화에 대한개정(안)

(2) 포상금지급대상 범위의구체적규정

포상금지급이가능한중요자료의유형을구체적으로법령(시행령)에규정

하여 제보자로하여금예측가능성을부여하여야할 것이다. 그렇게행함으로

써 조세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중요자료라함은<표5 - 6 >의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개정안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제보된 증빙자료 및 제보서류에 적시한 내용

이 구체적이어서 포탈세액과 직접 연결된 경우, ② 조세탈루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장부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③ 조세탈루와 관련된 기업내부 비밀자료(회계부정등) 및 부동산 투기거

래·상속 증여세 포탈 등으로서‘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④ 기타⌜국

세청훈령⌟으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의 정보 내용 중 조사시 사실로 확인된 매출누락, 가공원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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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예시)

제1 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

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에조세범칙조사

제1 6조 (포상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

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조사에 의해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포탈금액을 적

출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범칙조사+ 일반세무조사

개 정 (안)

표5 - 5



고의적인 조세탈루내용(조세범처벌법제9조<사기·기타부정한 행위> )만

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한 차이는 지급대상에

서 제외(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하여 지급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

로 명확하게 하여제보자에게 인식의 범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의구체적규정에대한개정(안)

(3) 보상제한제도(Deductible)  도입

현행 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하한액이 포탈금액 3억원인 점과 우리

의 납세환경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세무조사까지로 확

대할 경우에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가 예

상되므로 <표5-7>, <표5 - 8 >의 개정안처럼 일정기준금액( 1억원)이하의

조세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무분별한 제보를 지양하도록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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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예시)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 6조의 규

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 0 0분의5 이

상 1 0 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

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

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신설】

제6조 (보상금의 교부)

( 좌 동 )

제6조의2 (중요한 자료의 유형)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상기‘중요자료 예시’4가지

개 정 (안)

표5 - 6



있다. 또한, 앞으로 조세환경 변화 추이를 보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

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보상제한제도의도입을 위한법률개정(안)

보상제한제도의도입을 위한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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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예시)

제1 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

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 6조 (포상금 지급)

①좌 동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징수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금액 이하는

보상을 배제할 수 있다.

개 정 (안)

표5 - 7

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개정(예시)

제6조 (보상금의 교부)

【신설】

제6조의3 (일정 기준금액)

법 제1 6조에서 규정한‘일정 기준

금액’이라 함은 포탈금액 1억원 이

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 정 (안)

표5 - 8



그런데 일정기준을 조세포탈금액으로 명기한 이유로는 조세포탈금액

은 조사 종결과 동시에 알 수 있지만, 포탈세액 및 포상금지급금액은 포

탈금액 산출 후 합산과세 등 정확한 세액산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파악이 곤란하기 때

문이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1억을 기준금액으로 했을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은 <표5 - 9 >와 같다. 

기준금액 1억원 적용시포탈세액및 포상금(예시)

※ 미국의 경우 징수시의 고정비용(fix cost)을산정하여 1 0 0불이하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보상금은포탈세액의1~15% 지급)

(4) 포상금지급최고한도

1) 위원회 공청회 안

공청회(안)으로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안)은 현행 1

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였으며 (제2안)은 금액한도를 폐지하고

지급율(대상세액의5∼1 5 % )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학계, 시민단체, 회계법인 참가자는 (제2안)을 지지하는 입

장을표명하였다.

2) 재경부, 국세청 의견

포상금 지급한도는 당초 금액한도 없이 정율( 5∼1 5 % )을 적용하였으

나 재계의 반대 등 문제제기로 1999.12.31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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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9

구 분

포탈금액 총 포탈세액 포상금 총 포탈세액 포상금

1 0 0 , 0 0 0 4 7 , 0 0 0 5 , 2 0 0 7 4 , 0 0 0 6 , 7 0 0

개 인 사 업 자 법 인 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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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억원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선방안시의

포상금 한도증액은 신고증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제보자 입장

에서는 조그만 잘못으로 탈세제보를 당해서 사업전반에 대한조사를 받는

다면사업경영에상당한 부담초래하여기업의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탈세제보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발로 보다는 경쟁자 음해,

동업자간 이해다툼, 금품요구 후 최후수단으로 제보하는 등 부정적인 측

면도 있어 시민상호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포상금을 일반세

무조사까지 확대할 경우, 타 포상금과의 형평성, 소요예산, 과다한 포상

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최고한도액을 1억원에서 1천

만원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재경부는 2천만원)

※ 유사법에서의 보상금 최고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 범죄신고 보상금( 5천만

원), 범죄신고 보상금( 5백만원), 환경훼손신고 보상금( 1백만원), 밀수신고 포상금( 2천

만원), 부패행위신고보상금( 2억원)

3) 위원회 검토의견

<표5 - 1 0 >에서 처럼 1 9 9 9년 이후 탈세제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포상금 지급을 일반세무조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탈세제보가 크게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과거‘9 9년 1 2월 포상금 한도를 1억원

으로 축소한 이후, 그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

황에서 포상대상 확대와 함께 최고한도까지 인상할 경우 기업의 심리적

부담및 역효과 발생소지가있다. 

따라서 포상금 최고한도는 이번 포상대상 확대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현행 1억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부패방지법상포상금 최고한도( 2억원)과

의 균형, 탈세제보로 인한 기업의 윤리적 경경 유도효과 등을 감안할 때,



포상대상 확대시책이 정착되는 시점인 2년 후에 보상제한( D e d u c t i b l e )

한도 1억원의 축소조정과 함께포상금액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1 9 9 7∼2 0 0 1년 탈세제보접수및 처리현황
(건수, 억원)

※ 참고로탈세신고시에는포상금지급여부와관계없이해당기업은조사를받게된다.

(5) ⌜범칙조사심의위원회⌟설치 근거의 법령화 및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설치

범칙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설치된⌜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

대로 운영하되, 법에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를 별

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현재 국세청의 범칙조사사무처리지침에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보상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보상심의위

원회⌟(예, 7인)를 설치 운영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되, 제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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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9 2 7 1 , 9 9 3 3 , 8 5 5 6 , 6 9 5 7 , 0 5 2

과세건수 5 5 5 1 , 0 1 3 1 , 6 6 1 2 , 9 1 2 2 , 3 5 7

추징세액 6 8 6 1 , 1 0 5 1 , 3 9 1 2 , 5 8 6 2 , 7 7 8

포상금지급 - 0 . 6 0 - 0 . 7 6 1 , 4 0

구분 ’9 7 ’9 8 ’9 9 ’0 0 ’0 1

표5 - 1 0



격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여 책임감을 법률로 규율하고 보상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높일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범위, 보상

제한(Deductible) 해당여부,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관련 제반사항을 심

의·결정하고, 제보된 내용과 보상요건이 합치되고 보상대상 및 보상제

한 여부 등이합치되는 지를심의·결정하게하면될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현행 고시에 근거 설치)를 반

드시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심의위

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유지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행 내부공무원으로만 구

성·운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대상 등’

의 여부에 대한 제보자와 마찰을 예방기 위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심

의·결정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포상금지급 근거규정

이 있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어보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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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심의위원회설치및 보상심의위원회설치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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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예시)

제1 6조(포상금의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또는환급·공제받은세액을산

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이하생략)

【신설】

제1 6조(포상금지급)

-( 좌동) 

제1 6조의2 (조세범칙심의위원회설치)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

포탈범중 일정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범칙조

사심의위원회를두어심의에따라범칙조

사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구체적설치

기준은시행령에서정한다.

제1 6조의3 (보상심의위원회설치)

법 제1 6조에서규정한포상금액을지급하

기 위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범위,

보상제한해당여부, 지급금액등 보상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국

세청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를둔다.

구체적설치기준은시행령에서정한다.

개 정 (안)

표5-1 1



(6) 제보자의⌜비밀보호⌟등 장치마련

첫째,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와 같은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제

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탈세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근거 규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제보자의 신분 등도 공무상 취득한 비

밀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신고자비밀보호 위반시 형법 제1 2 7조(공무상 비

밀누설죄)에의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조항 신설필요성은 낮다고 판

단되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

세기본법 제8 1조의8 규정을 살펴보면‘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권리(제7장의2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상 탈세제보자의 신분 비밀보호 장치로서는 미흡하고 판단되며,

새로이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안심하

고 제보할 수 있는고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례 등 사례를 보면 현행 형법 제1 2 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후적 조치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

원에서 신분보장 및 비밀보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둘째, 허위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

다. 만약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면 무분별한 제

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순히 포상금을 노

리고제보하는 제보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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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1 2

현 행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예시)

제1 6조(포상금의지급)
국세청장은조세범처벌법에위반한자의포
탈세액또는환급·공제받은세액을산정하
거나처벌을 함에있어서중요한자료를 제
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
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
급하지아니한다.

【신설】

제6조 (보상금의교부)

【신설】

제1 6조(포상금지급)

-( 좌동) 

제1 6조의4 (탈세제보자 비밀보호)
①법 제1 6조에서규정한중요한자료를제
공한자에대하여는신고자의동의없이신분
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가 형법 제1 2 7조(공
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에 따라 처벌하고, 기타사항은 징계권자에
게징계를요구할수있다.

제1 6조의5 (탈세제보자 신분보장)
①제보자는탈세제보및관련자료제출등
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의 어떠
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
받지아니한다.
② 탈세제보를한 이유로신분상 불이익 처
분을당하였을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④ 국세청은조사결과제보자의요구가타당
하다고인정된때에는해당기업 등에게적절
한신분보장조치를요구할수있다.

제1 6조의6 (허위제보자에대한처벌)
① 제보자가제보내용이허위라는사실을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국세청장은처벌할수있다.
② 구체적인처벌내용은국세청장이정한다. 

개 정 (안)



5. 교원인사제도개선*

가. 개 요

공정한 인사의 시행은 교사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사의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보다도 금품·향응과 결부되고, 인사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지연·학연

등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정실인사가 작용하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여

이에대한개선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그간 인사상 특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분야 즉, 근무

성적평정의 객관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인사권 행사에 대한 내

부적 견제장치로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

해 관계 전문가, 교직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2. 7.10 교육인적자원부에권고하였

다.

나. 교원인사의 실태 및 문제점

(1) 교원인사부조리의일반적실태

교원의 승진임용은 자질과 업적이 우수한 인사가 직무의 성격과 특성

에 따라 적임자로 임용되는 인사풍토의 조성이 필요한 데, 그동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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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에서학연·지연 등 정실인사 및 촌지 또는 향응에 의한 인사 부

조리가 발생하여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2) 교원 인사제도 개요

1) 현행 교원승진규정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등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표5 - 1 3〉과 같다.

평정기준및 배점

제5장 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297

구 분

경 력 평 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 산 점

9 0

8 0

3 0

1 2 . 5
( 1 3 . 5 )

평 정 점

8 4 . 0 0

6 . 0 0

2 4

5 6

1 8

9

3

2 ( 3 )

1 . 2 5

1 . 2 5

1 . 2 5

1 . 7 5

0 . 7 5

1

0 . 7 5

2 . 5

·도서벽지근무경력

·나환자 자녀학교 근무경력

·특수학교.특수학급 근무경력

·연구학교(실험ㆍ시범학교) 근무경력

·부장교사 근무경력

·장학사. 교육기관연구사 근무경력

·교육행정기관이나 민원실 근무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주 요 내 용

표5 - 1 3

·기본경력 (최근 2 0년간)

·초과경력 (기본경력전 5년간)

·자질 및 태도

·근무 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교육성적

연 구 실 적

일 반 연 수

자 격 연 수



2) 근무평정사항, 평정요소 및 평정기준

현행 교원의 근무평정사항은 자질 및 태도 그리고 근무실적 및 근무수

행능력 등 2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정요소 및 평정기준

이 너무 추상적이고, 각 평정요소별 점수의 배점이 어려우며, 근무평정의

요소가 각 지역 및 학교급별 특성에 알맞은 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목이 구체

적으로 표현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할 인사행정제도에 알맞도

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3) 근무성적평정확인 위원회 및 평정의 조정

교육공무원의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심

의ㆍ조정을 거쳐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

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 확인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 설치기

관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아래 사

항을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정대상교육공무원전원의 분포비율

②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③ 기타근무성적평정의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필요한사항

4) 평정결과의 보고 및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나 방법은 경력평정과 동일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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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후 1 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임명권자에게 보고하되 결과

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연구실적 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연구실적평정점은 최대3점반영) .

6)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 또는 동 등급 직위에서 가산점을 받은 교

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 9 0점, 근무성적평정점 8 0점, 연수성적 평정점

3 0점의합산점수에이를 합산한다.

(3) 교원인사제도의문제점

승진·전직·전보의 문제는 사실상 교육의 질을 거의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현직 교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승진·전직·전보에 관한 제도와 그 운영은 지금까지 늘 교원들의 불만

의 표적이 되어 왔다. 특히, 승진·전보를 둘러싸고 인사부조리, 비리가

상존하여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등 소수의 인사권자에 집중된 평정권의

다원화에 대한개선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현실이다. 

1) 승 진

현재의 승진제도로는 규정을 아무리 바꾸어도 과열된 승진 분위기를

해소하고 교직의 전문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원의 승진체계는 관리직인

교감·교장만 확고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제도, 즉 교감으로의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여러 가지 불만요인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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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서 교사들의 최종 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인하

고 있다. 주임교사는 교사와 교감사이에서 중간관리층으로 존재하지만

법적인 지위가 아닌 보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풍토는 전문인으로서의

교사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연수, 현장연구, 도서벽지 근무, 농어촌 근무

등 모든 것이 승진점수와 연결되어 교사들의 본연의 목적인 전문성 신장

보다는 점수따기 풍조에 빠져 들어교사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2) 전 보

원래 전보는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데서 오는 침체를 방지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며, 또한 모든 교원에게 가능한 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

기 위한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말할수 있다.  

그런데 근무지(근무학교)에따라 조건의 좋고 나쁨이나 또는차기 임용

상의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이 존재함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교원

들은 흔히전보를 영전또는좌천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청 인사담당자나 교장·교감 등 근무성적평정

권자들은 일선교사들의 금품수수·향응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러

한 일들이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전 직

교원의 전직은 교원으로부터 장학직·연구직을포함하는 교육전문직으

로 임용되는 경우와, 교육전문직으로부터 교장, 교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주로 지칭하는데, 교원으로부터 교육전문직으로 옮기는 것이 교

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기 위한 방편(수단)으로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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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개선권고안

(1) 근무성적평정

1) 동료평가제 도입

일선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이 교장·교감에게만 전적으로 주어

져 있고 평정 또한 단순히 승진과 관련된 점수매기는 일로만 인식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근무성적평정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대한 교직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시 현행 교장, 교감평가외에 동료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한다.

(2) 인사위원회의객관성 제고

1) 교직단체 추천인사 참여방안

인사부패와 관련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인사위원회

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전보 등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지

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교육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당해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위촉위원 역시 대부분이 전직 교장 등이어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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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기능을 갖고 있

는 인사위원회가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촉위원에 교

직단체 추천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위원회 운영개선

인사결과 발표시, 승진·전보 등의 인사기준과 인사결정결과 및 위원

회 참석위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

성을확보하도록 한다.

(3) 연구논문pool 평가위원회구성

현 승진규정중 전체 승진평정점은 경력평정( 9 0점)과 근무성적평정( 8 0

점)이 차지하고 있지만 승진대상자들은 거의가 기본적으로 경력과 근무

성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본인 노력여하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연수

성적( 3 0점)과 가산점이다.

특히, 연수성적중 교육(직무, 자격)성적( 2 7점)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승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실

적점수(최대3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지나친 승

진욕으로 대리작, 모작 등의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제에 이

부문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져야 한다.

연구실적점 중 연구논문점수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1 6개 시·도 교

육청연합「(가칭) 연구논문pool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논

문 대리작·모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국단위 연구논문 pool 평가위

원회에서 연구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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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및 향후 추진계획

권고된 개선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부처의 추진상황을 점

검·독려하는 한편 교원인사제도의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각 시·도 교육

청의 인사운영실태를 점검·평가·공표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도개선으로 환류시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킴

으로써 교원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

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6.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

가. 개 요

민선자치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

론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주로 인사제도의 시행

상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인사권자의 전횡적인 인사 재량을 방지할 수 있

는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지방공무

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으나 지침의 성격상 강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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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우리위원

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의 투명화·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02. 7.10일행정자치부에권고하였다.

나. 현황및 문제점

(1) 인사위원회

1) 현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되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4인을 외부위

촉 할 수 있다(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는 3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

단체장(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

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인사위원의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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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위원 위 촉 위 원

1. 법관·검사 또는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법률학·행정학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장의

직에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으로서 2 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가공무원 포함)

표5 - 1 4



2) 문제점

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에 있으나 실

제적으로는 기관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

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사위원장이 단체장의 영향아래 있는 부단체장이고, 인사위원 역

시 실제적으로 단체장의 영향아래 있는 까닭에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서면

심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2) 승진임용

1) 현황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

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결정(지방 공무원임

용령 제3 5조, 제3 8조)하고 있고 5급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

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결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5 0점, 경력평정 3 0점, 훈

련성적평정 2 0점, 총 1 0 0점을만점으로 하여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요소별 배점비율(평정규칙제2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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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근 무 성 적
경 력
훈 련 성 적

자 격 증
특수지근무경력
실 적

5 0점
3 0점
2 0점

0.08~0.5
0.025~1.25
5점범위내

·상한점 : 1 . 0
·상한점 : 1 . 2 5 총 7 . 2 5점
·상한점 : 5 . 0

가

점

배 점 비 율 상 한 점

표5 - 1 5



2) 문제점

승진후보자 점수 중 경력평정과 훈련성적은 객관성이 확보되나, 근무

성적평정은 평정요소의 객관성 결여,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 등으로 평

정자의 주관이나 정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3) 전보

1) 현황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체적인 인사경로나 보직관리 기준이 없이 순환보직

원칙 등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인사기준만으로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의경우직렬별로전보기준선정위를구성, 인사기준을마련하여운영중

2) 문제점

객관적 인사기준의 결여로 공무원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인

사청탁과 관련한 비리와 부정의 소지가 되고 있고 단체장의 지연·학

연·혈연에 따른 편가르기식 또는‘줄서기’인사로 자치 단체 조직 내

공무원간 파벌이 조장되는 등 인사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4) 지방5급 공무원승진제도

1) 현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에 의한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험

승진만을 실시하였으나, 1998년부터시험승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양

자방법의 병합 등을자치단체별로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율선택제로전환 이후 2 0 0 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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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만 실시하는 곳 : 2개의 자치단체(서울강북구·전남담양군) 

② 심사만 실시하는 곳 : 231개 단체

③ 시험·심사병행: 15개 자치단체(서울시 및 서울의 1 4개 구청)으

로 시험만 실시하는 곳은2개의 자치단체밖에없다.

2) 문제점

심사제도로의 전환이후, 심사의 주관성으로 공무원의 줄서기, 발탁인사

를 명분으로한 단체장의인사권남용등 인사비리가다수발생하고있다.

다. 제도개선권고안

(1) 인사위원회의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사위원에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 포

함 △민간위촉인사위원의 3년단임제(현행 2년, 1차 연임)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의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토

록 하였다.

(2) 지방 5급공무원승진시험 실시의무화

지방자치단체별로지방5급 공무원 승진예정인원의최하 30% 이상 시험의

무제를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시험비율 범위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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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명부통합관리⌟(승진시험통합관리제)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험합격자들을 자치단체의 결원 자리에 배치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마련함으로써인사교류를확대할수 있도록하였다. 

(3) 승진임용시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시, 동료 평가결과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10 % 이상을 반

영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하는 승진이 되도록‘다면평가’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4) 6급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설치

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6급 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설치,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한 전보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5) 인사예고제의실시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망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체

적인 승진·전보의 인사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

을 인사7일 전에공개하는‘인사예고제’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라. 평가및 향후계획

권고된 개선안이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되도록 해당부

처의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각 시·도의 추진상황 및 인사운용실태

를 점검하고 시책평가 등을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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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턴키공사제도개선*

가. 개 요

턴키( Tu r n - K e y )공사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도급자가 건설공사의 재원조달, 설계와 시

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

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일반적

인 공공 공사와는 달리, 단일의 계약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함으로

써 책임소재의 일원화, 민간의 설계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비용의

절감과공기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찰제도하에서는 낙찰자 선정에 있어

서 설계점수가 낙찰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입찰업체

들이 심의위원을 상대로 부당한 로비가 이루어지고 부당한 로비를 방지

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대상자(약 2 5 , 0 0 0여명)중에서 심의위원을 무작위

로 선출하고, 단시간내에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입찰참가업체들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가격담

합 행위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턴키공사가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가될 수 있도록입찰제도

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2.12. 6에 재

경부, 건교부, 조달청등에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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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턴키공사의현황

(1) 턴키공사대상공사 및 규모

1) 대상공사

법적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 0조

※ 제8 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

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

라 설계자문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수 있다.  

위 시행령에 의거한「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분류기준」제4조

(심의기준등)에의하면 다음①, ②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일괄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공종인 경우

② 대안입찰1 )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

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 이상(총공

사비의 약 40% 이상)을차지하는 경우

③ 기타공사 : 분류대상시설 및 ① 내지 ②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 P Q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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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분류대상 시설

2) 공사규모

2 0 0 1년 건설부문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 8조 3 , 0 0 0억원이며, 이중 턴

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포함) 발주물량은 4조 5 0 0억원으로 공공

부문건설시장의 1 4 %에 해당한다.

2 0 0 1년 건설부문공공조달 시장규모
(단위: 조원, %)

※ 자료 : 건설협회

일괄·대안입찰 발주규모는 1 9 9 9년 3조 6 , 0 0 0억원( 4 5건), 2000년 2

조 5 , 3 0 0억원( 4 4건), 2001년 4조 5 0 0억원( 5 4건), 2002년 6조 9 , 6 4 6

억원( 7 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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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토 목

건 축

플랜트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분 류 기 준

표5 - 1 6

총계
1 0 0 % 소계 조달청 기타

6 6 2 8 . 3 ( 1 0 0 % ) 9 . 7 ( 3 4 . 3 % ) 1 8 . 6 ( 6 5 . 7 % ) 3 7 . 7

공 공 부 문( 4 2 . 9 % ) 민간부문
( 5 7 . 1 % )

표5 - 1 7



(2) 턴키공사의입찰·계약절차및 운용현황

1) 턴키공사의 심의절차(국가계약법시행령 제8 0조, 제8 5조)

① 입찰방법의 심의

발주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턴키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분류기준(건교부 훈령)」에 의거「고난도·고기술」이 요구

되는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

요한공사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입찰안내서 심의

발주처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사업비 적정성·사업기간의적정성·평가항목 등)과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설계·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입찰안내서를 심

의한다.

③ 기본설계심의

발주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본설계도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④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설계심의( 4 5점)와 공사수행능력( 2 0점) 및 입찰가격평점( 3 5점)을 종

합하여 최고득점자 1인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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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입찰·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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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입찰방법 심의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

입찰안내서 작성

(지질조사 책임 명시)

입 찰 공 고

기본설계서제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실시

낙찰자 결정

( 6 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착공

설계자문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기본설계 심의)

설계자문위원회

(실시설계 심의)

입찰방법
심의

일찰공고

설계심의

계약

(매년 1월 1 5일까지)

※ 심의결과 통보(매년 2월 2 0일까지)

요청

통보

(심의요청)

(심의결과

통보)

그림5 - 2



2) 낙찰자 선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8 7조)

턴키공사는 기본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수행능력점수( 2 0점), 설계평가점수( 4 5점), 입찰가격점수( 3 5점)를 합

산하여종합평점이가장높은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결정하고있다.

턴키공사의낙찰자 선정기준

다. 제도개선권고안

(1) 설계심의기구

1) 현 황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심의위원 2 , 2 0 0명

(전문가명부제)을 2만5천명(자격기준)으로 확대(2002. 7. 8) 하고, 일

정자격기준 이상인 자는 누구나 설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주청은 건설사업분야 및 전문분야별로 당해 사업특성에 적합한 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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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당해공사

수행능력

설계평가

입찰가격

4 5

3 5

1 0 0

·1 , 0 0 0억원 이상 공사의

P Q심사 기준에 의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

달청 또는 수요기관 자체 설계자

문위원회 등의 설계점수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심 사 분 야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신인도
2 0

표5-18



위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별도의 후보전문가명부를 작성하고 심의에

활용하고 있다.

2) 문제점

금년도 공사발주 물량이 6조 9 , 6 4 6억원에 이르러 건설 업체간 수주경

쟁이 과열되면서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부당한 로비와 설계심의위원의 전

문성문제가 계속제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현재 발주청에 위임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상설설계심의 기

구(중앙단위)를 설치하여 집중심의토록 함으로써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상

임위원은 그 임기 중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모든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과 관련, 형법 및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

하며, 심의위원의 심사수당을 현실화하고 예우를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2) 설계심의방법개선

1) 현 황

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은 심의 전날 제3자(감사실 등)입회하에 입찰참

가업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 결정 후 개별통보하고 선정된 위원

은 발주자의 사업목표·심사기준을 토대로 기본설계안을 심의하는데 심

의위원은 정해진 양식의 심사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개인별 점수를 합산

하고, 발주처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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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점수( 2 0점), 설계평가점수( 4 5점), 입

찰가격점수( 3 5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실시설계적격자

로 선정하고 있다.

2) 문제점

설계심의위원에게 충분한 심의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발주자의 사업목

표·심사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입찰업체에게도 심의위원 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등 설계의 주안점과 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시간이 주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 선정이 잘못되었더라도 현행제도 하에

서는 심사기준에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려우며, 심사기준과

다른 개인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될 때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

제가발생하고 있다.

한편, 심의위원은 심사표에 점수를 기록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이 불공정한 점수를 줄 경우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

을뿐아니라 심의결과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

하여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첫째, 설계심의 위원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도서를 사전에 배포

함으로서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둘째,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안내서에 발주

자의 사업목표, 요구조건 및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

시하고, 심사기준의작성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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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토론제( D i s c u s s i o n )의 도입, 분야별 평가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하되, 입찰자별 점수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최고 점수자와 최하점수 평점

자는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토록 하는 방안의 도입, 평가자료의 열람 개

방 등 심의방법을 개선하였다.

넷째, 참여업체, 발주청 등이 선정된 심의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참여업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토록 하는제도를 도입하였다. 

(3)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

1) 현 황

현행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사수행능력점수( 2 0점), 설계평가점수( 4 5

점), 입찰가격점수( 3 5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입찰참가자를 실

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참고로 턴키공사 규모별 현황을 보면

5 0 0억원미만 공사는 2 0 0 1년 3 0건에 6 , 5 0 8억원 이었으며, 2002년은

3 3건에7 , 3 7 8억원이다.

2) 문제점

턴키공사 입찰업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공사비의 2∼3 % )를

투입하고, 탈락 시 그 설계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 건설

업체에 한정되고 있고 낙찰자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은 공사예산금액 보

다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

하고, 공사수행능력점수는 공동도급을 통해 만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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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찰자는 비중이 큰 설계평가( 4 5점)에 주력하게 되고, 입찰

업체간 담합으로 수주업체를 제외한 들러리업체들은 고의적으로 형편없

는 설계안을 제출하여 낮은점수를 받고있는실정이다.    

3) 개선방안: 「先설계-後가격·공사수행능력( Pa s s - Fa i l )」평가방식도입

입찰업체간 가격담합 소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로비를 사

전에 차단하며, 가격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설계심사와 가

격·공사수행능력평가를분리하는 제도를 도입코자 하였다.

이 평가방식은 먼저 설계심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업체를 선정한 후,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

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계비중이 상대적

으로 적은 5 0 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500억원 이상 공

사 중에서도 공사의 특성·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을 탄력

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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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입찰제도의업무절차개선(안)

(4) 공사비실행내역서의공개

1) 현 황

현재 공사비 원가는 건설회사의 담당책임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공사비에 대한 발주자 또는 일반 국민들에 의한 불신이 매우 높아가

고 있다. 

2) 문제점

발주자는 공사비 실행내역을 알 수 없어 공사 투입자재와 인력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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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실시설계시행

(적격업체)

(6 ~ 1 0개월)

설계평가

(상설설계심의기구)

·5 0 0억원 이상공사: 

설계점수(4 5점)평가

·5 0 0억원 미만공사: 

일정수준이상 합격

가격 및 시공능력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5 0 0억원 이상공사:가격(3 5

점), 공사수행능력(2 0점)

·5 0 0억원미만공사:가격·

공사수행능력 연동평가

실시설계심의

(상설설계심의기구)

·6 0점이상 적격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조달청·정부투자기관)

·5 0 0억원 이상공사: 

설계·가격·공사

수행능력점수합산

최고득점자 1인선정

·5 0 0억원 미만공사:

가격·공사수행능력

점수연동평가, 최저

득점자 1인선정

계약체결

(조달청·정

부투자기관)

→ →

→ → →

그림5-3



할 수 없으며, 예산수립 시 정확한 금액책정이 어렵고 공사수주업체가 타

건설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고또 하청업체가 그 보다 낮은 가격

으로 재 하청을 주어 원도급자는 폭리를 취하는 반면, 하도급자는 저가에

의한부실시공을 하게되는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3) 개선방안

공사비의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원도급

자는하도급내역까지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는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을 방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는 공사비 원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건축공

사비에 대한 발주자 및 일반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라. 평가및 향후계획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는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로 설계심의의 공정성

과 전문성을 확보할뿐만 아니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소수의

초대형건설업체에 의해서 독점되어온 턴키시장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중견건설업체의 참여의 길이 열리고 가격경쟁을 통한 설계기술 및 시공

기술의 발전을 가능케한 점에 있다.

따라서 권고된 개선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될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

고 시책평가 등을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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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성금관련제도개선*

가. 개 요

국민성금은 연간 3 , 0 0 0여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 성금내역의 미공개, 감독기관

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성금의 부당사용, 목적외 사용 등 국민적 의

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성금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성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의 사후지도·감독권을 확보하는 등 성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 2 0 0 2 . 1 0 . 1 5

행정자치부와보건복지부에 각각권고하였다.

나. 국민성금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국민성금제도현황

1) 국민성금 모금 규모

국민성금 모금은 <표5 - 1 9 >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

금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기타 비영리단체

후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년도인 2 0 0 0년을 기준으로 보

면 기타 영리단체 후원금은 오히려 줄었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액이가장많이증가한 것 (약3백억)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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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모금규모

※ 종교단체기부금, 학교기부금, 정당후원금등은 제외

국민성금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국민성금은 크게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의한 기부금품(허가 받은모집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후원금품(사회복지법인)

▶ 기타 개별법에 의한 모금(대한적십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리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모집대상과 모집방법은 <표5 - 2 0 >과 같다.

국민성금모집대상과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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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집대상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등구휼사업

·불이이웃돕기등 자

선사업

·공익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

·자체 법인 또는

시설운영 사업

모집방법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
좌 동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

구 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기타 비영리단체 후원금

(모금규모가 큰 단체 대상)

계

9 0 , 6 7 3

8 3 , 3 1 2

5 9 , 4 8 7

233,472 

1 2 0 , 1 5 6

9 9 , 8 2 6

5 8 , 1 8 1

2 7 8 , 1 6 3

2 0 0 0년 2 0 0 1년

표5-19

표5-20



2) 성금운용제도

성금운용은 <표5 - 2 1 >과 같이 이루어진다.

성금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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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성금집행

·모집목적에 따라
모집자가 사용

·모집목적에따라해당
기관이나단체에배분
- 2% 범위내 모집
비용사용 가능

·배분신청서(사회
복지법인)→ 접수·
심사·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 0 %범위 내 모금

회운영비 사용가능

·해당 법인이나 시설
에서 기탁목적 범위
내 사용

사용결과

공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고
- 중앙 또는 지방일

간지

·배분결과 공고
- 일간신문
- 공동모금회게시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시·군·구게시판
-당해법인게시판
*정기간행물또는
일간신문갈음가능

지도·감독

·허가권자가지도·감독
- 관계서류·장부기
타 사업보고서를제
출하게하거나

- 소속공무원이모집
자의사무소·모금
장소출입 장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지도·감독
-관계서류 제출명령
-소속공무원이 운영
상황 조사·장부
기타 서류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시·도
지사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지도·감독
-보고또는관계 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이해당사
무소에출입하여검
사·질문

벌 칙

·허가받지않고 모집,
목적외 사용
- 3년 이하징역 또는
3 , 0 0 0만원이하 벌금

·접수사실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등
- 1년이하 징역또는

1 , 0 0 0만원 이하 벌금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모집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 , 0 0 0만원 이하
벌금

·대장 미비치,영수증
미발급, 허위기재 등
- 1 0 0만원 과태료

사용내역
장부·서류

비치

·모집상황 및 사용내
역장부·서류 작성
비치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적용

·후원금 수입지출
명확성 확보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원금품대장 비치

사용결과보고
(행정기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입세출결산서제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수입및사용결과보
고서 제출

표5-21



(2) 여론조사결과

지난 8월 총 1 , 0 0 0명(전국 만 2 0세 이상 남녀 7 0 0명과 담당공무원 1 0 0

명, 사회복지시설관계자 2 0 0명)을 대상으로국민성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한 결과, 국민성금의 사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4 5 %가‘잘 사용되지 않고 있

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금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반국민

6 8 . 3 %가‘국민성금 모금 및 사용내역의 비공개’라고 지적하였으며, 성금문

화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성금사용의투명성 확보’

(일반국민 55.9%. 공무원 49.6%, 복지기관 3 4 . 2 % )라고 밝혔다. 또한, 일

반국민 91.9%, 공무원 76.9%, 복지기관 8 2 . 7 %가‘국민성금에 대한 정부

의 지도·감독이필요하다’고 답하였다. 

(3) 국민성금관리실태 및 문제점

1) 기부금

▶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및 사용내역의 공개실적 미비

현행 제도상 모집자가 모금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기부

금 사용시 기부금 모금총액의2% 한도로모금비용을제한하고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한도 외로 사용하거나 기부금 사용내역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

생하였다. 기부금사용내역은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사용

내역을 일부단체들 만이 일간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모집자는 언론

보도나홍보지등에부분적으로공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있다. 

▶ 기부금관리에 대한 사후감독체제의미흡

허가권자에게 모집허가권은 있으나 모집자가 기부금 모집결과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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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하였는지 파악이 어렵고,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얼마나 모집

되고 집행되었는지현황파악이 되고있지 않은실정이다. 

2) 후원금

▶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및 투명한 회계관리 미흡

후원금을 후원금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다른 통장에 관리하거나, 영수

증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세입금액의 확인

불능, 사적용도로 사용,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누락 등 회계 질서가 문란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후원금의 사용내역 공개실적 저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2 0일 이상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 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내역 공

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부패방지위원회 조사(2002. 8)결과조사대

상 9 4 6개 시설 중 2 0 9개(22%) 시설이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

개를 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 후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미공개 또

는 허위공개 등 후원금 관리규정 위반시 1 0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있으나처벌규정이미약하여규정이제대로준수되지않고있다.

참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 , 0 0 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325



▶ 후원금 관리에 대한지도·감독 소홀

감독기관은 시설운영자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따

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 실사를 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실정이

다. 지난 3년( 1 9 9 9∼2 0 0 1 )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청의 감사결

과, 후원금 영수증 미교부, 후원금 관리대장 정리 소홀, 후원금의 목적외 사

용, 후원금세입 미처리 등으로 7 9건의 시정·주의또는 감봉 등의조치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도개선권고안

(1)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공통사항

1)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일반국민들이 언제나 모금기관 현황과 사용내역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

지법인 등 모금기관 현황(예:단체나 시설명, 사업목적, 주소, 연락처, 계

좌명등)과 성금의 모집금액과 사용내역을 정부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

할 수 있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성금을 접수하는 경우에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임의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또

는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만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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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

1) 성금관리의 체계화

기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금의 운영자는 허가권자에게 모금

후 3 0일 이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고, 모금사업 종료 후 3 0일 이내에 수

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의 수

입·지출결산 보고서를 종합하여 국민성금백서를 발간하고, 차년도 국회

결산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2)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

여 기부금의 수입·지출결산 보고서 제출시 일정규모(예: 1억 이상) 이상

은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보고서를첨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기부금을 접수하는 경우 영수증 미발급이나 임의영수증 발급, 중복발

급 등 기부금 누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작한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 보건복지부

1) 성금관리의 체계화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원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후원금

수입과 지출총액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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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후원금을 접수한 경우에 영수증 미발급이나

임의영수증 발급 등 후원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승인한 후원금영수증을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련 처벌이 미흡함으로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

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공개 등의 경우에는 현행 1 0 0

만원과태료 처벌을 3 0 0만원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제도개선안은그동안 국민성금의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기부행위를 주저하던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 앞으로 선진 기부문화정

착에 커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기관에서는 2003. 3.31까

지 이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하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에서 이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유

도하기 위하여 이행실태 조사·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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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1.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현황*

가. 신고센터의역할 및 현황

부정부패신고센터는부패방지위원회의얼굴이자 첫 관문으로서 전문적

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 목표

로 연중무휴 2 4시간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7명이며 주요시설로는 신고자 대기실, 홍보관, 신고상담

실( 5개), 신고·진정기록보존실 및 2 4시 신고접수실 등이있다.

나. 신고센터의업무

신고센터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방문·우편·

FA X· 인터넷을 통한 신고서 접수 및 분류와 신고사건의 통계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타2 4시 신고실 운영, 출장 상담 및 접수, 신고 및

진정기록 보존과 기록의 열람및 보존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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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부정부패신고센터윤승욱사무관



다. 신고센터운영상 특징

신고센터에서는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하여 상담직원 및 경륜 있는 퇴직

공무원을 전문상담요원으로 배치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시행하고 있

으며,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문 설치 및 별도의 출구

를 마련하는 등 신고상담실의구조배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상담실은 5개의 밀폐된 방으로 구성되어 상담자의 익명성 및 상

담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5번 상담실은 시민단체 또는

내부고발자 등 특별히 신분보장을 요하는 사람을 위하여 호출 벨을 설치,

센터장이 직접상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근무시간 이후의 신고 상담·접수를 위하여 2 4시 신고접수실을

운영(당직실과 겸함)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고 및 진정

기록 관련 문서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 문서고에 보존하지

않고별도 보존실에 보관·관리하고있다.

라. 신고접수방법별 현황

신고접수 방법으로는 방문과 우편접수가 7 3 . 9 %로 가장 많으나 위원회

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최근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증가하는 추

세이며, 출장접수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하나 향후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

해 출장상담 및 접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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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방법별현황
(단위: 건, %)

한편, 24시신고접수실은평일 야간근무 및 공휴일 근무로 나뉘어 연중

무휴 접수체제를 갖추고, 야간에는 2인 1조·공휴일 주간에는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총1 6 0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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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별 신 고 진 정 접수계 비 율 상 담

합 계 1 3 7 2 , 4 3 5 2 , 5 7 2 1 0 0 합 계 7 , 3 0 4

방 문 8 3 7 9 2 8 7 5 3 4 . 0 방 문 1 , 7 7 3

우 편 3 3 9 9 4 1 , 0 2 7 3 9 . 9 전 화 4 , 8 6 6

인터넷 1 5 5 6 7 5 8 2 2 2 . 6 인터넷 6 6 5

F A X 2 7 7 7 9 3 . 1

출 장 4 5 9 0 . 4

표5 - 2 2



2. 신고및 진정사항심사처리*

가. 접수및 처리결과 분석

(1) 2002년도접수·처리현황

2002. 1.25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1 2 . 3 1까지 <표5 - 2 3 >과 같

이 신고사항은 1 3 7건 접수, 11 4건 처리, 진정사항은 2 , 4 3 5건 접수,

2 , 3 3 2건 처리 등 총 2 , 5 7 2건을접수하여 2 , 4 4 6건을처리하는 등 접수건

수의9 5 . 1 %를 처리하였다.

2 0 0 2년도접수및 처리현황
(단위: 건, %)

<표5 - 2 4 >는 신고사항과 진정사항의월별접수현황으로1월 2 5 0건, 2월

3 8 5건 등연간월평균2 0 0건이상이접수되었고, 위원회 출범직후인1∼2월

에는1일평균2 4 . 4건씩접수되는등국민들의 높은기대를엿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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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신고

진정

1월

2 5 0
8

2 4 2

2월

3 8 5
2 9
3 5 6

3월

2 3 0
1 2
2 1 8

4월

2 1 8
1 5
2 0 3

5월

2 6 4
2 1
2 4 3

6월

1 6 9
7

1 6 2

7월

2 5 0
1 2

2 3 8

8월

2 0 4
6

1 9 8

9월

1 7 4
9

1 6 5

1 0월

1 8 2
7

1 7 5

1 1월

1 3 1
6

1 2 5

1 2월

1 1 5
5

1 1 0

표5 - 2 4

계

2 , 5 7 2
1 3 7

2 , 4 3 5

월별접수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 접수 접수처리 처리 처리%

전체 2 , 5 7 2 2 , 4 4 6 9 5 . 1 1 3 7 1 1 4 2 , 4 3 5 2 , 3 3 2

계 신고사항 진정사항

표5 - 2 3

※집필자: 기획과이연흥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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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및 진정사항을 대상기관별로구분해보면 <표5 - 2 5 >와 같이 중앙행

정기관 40.8%, 지방자치단체 27.1% 순이지만, <표5 - 2 6 >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패혐의가 적발된 비율은 3 0 . 0 %이고, 지

방자치단체는 62.5%, 공직유관단체는 7 6 . 9 %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혐의 적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중앙부처의 경우 업무성격상 부패의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

할 만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와공

직유관단체의 경우는 업무성격상 민원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부패가 많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신고자들이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 계 2 , 5 7 2 100.0     1 3 7 2,435 
헌법기관 1 4 7 5 . 7 5 1 4 2
- 국회 6 0 . 2 1 5
- 법원 1 2 5 4 . 9 1 1 2 4
- 헌법재판소 6 0 . 2 1 5
- 선관위 6 0 . 2 2 4
- 감사원 4 0 . 2 - 4
중앙행정기관및 1 , 0 5 0 4 0 . 8 6 6 984 
소속기관

- 검찰청 3 0 6 1 1 . 9 6 3 0 0
- 경찰청 2 5 9 1 0 . 1 8 2 5 1
- 국세청 4 8 1 . 9 3 4 5
- 국방부 6 0 2 . 3 2 6 3 4
- 기타중앙행정 3 7 7 1 4 . 6 2 3 1 8 9
공직유관단체 2 1 2 8 . 2 2 3 3 5 4
지방자치단체 6 9 6 2 7 . 1 3 7 6 5 9
지방교육자치단체 3 3 1 . 3 2 3 1

기 타 4 3 4 1 6 . 9 4 4 3 0

표5 - 2 5

합 계기 관 별 비율( % ) 진 정신 고

대상기관별접수현황
(단위: 건, %)



혐의대상자소속기관별부패적발현황
(단위: 건, %)

진정사항은 <표5 - 2 7 >과 같이 총 2 , 4 3 5건이 접수되었는데 분야별로 분

류해 보면법무·사법분야가 2 8 . 7 %로서 가장많았고, 건설·토지·교통

분야가 2 4 . 7 %로 나타나 생활주변의 민원사항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진정사항분야별접수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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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435 100.0 

재정·세무 85 3 . 5

건설·토지·교통 602 2 4 . 7

산업·자원 30 1.3 

노동·복지·환경 15  0 . 6

교육·문화 82 3 . 4

국방·병무 51 2 . 1

법무·사법 700 2 8 . 7

사인간 분쟁 430 1 7 . 7

기 타(이의신청 등) 440 1 8 . 0

분 야 접 수 건 수 구성비( % )

표5 - 2 7

합 계 6 8 4 3 2 6 6 0 . 5 1 7 25 

헌 법 기 관
(국회/헌재/법원/선관위)

2 2 1 5 0 . 0 1 -

중앙행정기관 2 7 1 0 3 3 0 . 0 7 1 7

지방자치단체 2 0 1 6 1 0 6 2 . 5 6 4

교육자치단체 1 1 1 1 0 0 . 0 - -

공직유관단체 1 6 1 3 1 0 7 6 . 9 3 3

기 타 2 1 1 1 0 0 . 0 - -

표5 - 2 6

고발·이첩소 속 기 관
계

조사결과통보

무혐의혐의인정 인정비율( % )

조사결과
미통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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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처리내역

<표5 - 2 8 >은 신고사항의 처리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1 3 7건을 접

수하여 11 4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내역은 고발 2건, 이첩 6 6건, 불이

첩 2 6건, 취하 11건, 진정으로 전환 9건 등이며, 이첩 6 6건은 혐의내용

에 따라 검찰청·감사원 등 조사기관별로 분류하여 이첩하였다. 

신고사항처리현황
(단위: 건, %)

진정사항은 <표5 - 2 9 >와 같이 2 , 4 3 5건을 접수하여 2 , 3 3 2건을 처리하

였는데, 처리내역은 관계기관 송부 6 4 9건, 종결 1 , 6 7 1건, 신고로 전환

1 2건이며, 관계기관송부6 4 9건은진정내용에 따라수사·감독기관또는

해당기관 등 진정처리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송부하였다(다만, 7건

은 각 2개기관에 송부하였고, 1건은 3개 기관에 송부하였음) .

표5 - 2 8

합 계 1 1 4 ( 1 0 0 . 0 )

고 발 2(1.8) ○관 세 청 1 ( 0 . 9 )

이 첩 66(57.9) ○국무조정실 1 ( 0 . 9 )

○검 찰 청 14(12.2) ○중앙선관위 1(0.9) 

○경 찰 청 9 ( 7 . 8 ) ○서울특별시 1(0.9) 

○감 사 원 28(24.5) ○농업협동조합 1 ( 0 . 9 )

○행 정 자 치 부 5(4.4) ○산 림 조 합 1(0.9) 

○교육인적자원부 1 ( 0 . 9 ) 불 이 첩 2 6 ( 2 2 . 8 )

○국 방 부 1 ( 0 . 9 ) 취 하 1 1 ( 9 . 7 )

○국 세 청 2 ( 1 . 8 ) 진 정 전 환 9 ( 7 . 8 )

처 리 내 용 건 수 ( % ) 처 리 내 용 건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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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발 및 이첩사항부패유형별 분류

<표5 - 3 0 >은 고발 및 이첩사항을 부패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유형별로

보면 증수뢰 1 4건, 공금횡령 11건 순으로 금품수수관련 부패혐의가 약

3 7 %를 차지하고 있어 금품수수관련 신고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업무부적정(예산낭비 등) 혐의가 약 3 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품수수 등의 증거까지 제시되지 못하지만 업무처리를 둘러싼 부

당사례나 부패개연성이 높은 사항들이 업무부적정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

고발및 이첩신고사항부패유형별분류
(단위: 건, %)

※ 여러부패유형이겹치는경우, 그정도가큰 유형으로분류

표5 - 3 0

건 수 6 8 1 4 1 1 2 4 3 - 4 2 2 8

비율( % ) 1 0 0 . 0 2 0 . 6 1 6 . 2 2 . 9 5 . 9 4 . 4 - 5 . 9 3 2 . 4 1 1 . 7

구 분 합 계 증수뢰 공금횡령 배 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 서
위변조

업 무
부적정

기 타

표5 - 2 9

합 계 2 , 3 3 2 ( 1 0 0 . 0 ) ○지방자치단체 1 7 9 ( 7 . 6 )

□관계기관송부 6 4 9 ( 2 7 . 8 ) ○교육자치단체 1 1 ( 0 . 4 )

○검 찰 청 9 0 ( 3 . 8 ) ○대 법 원 1 9 ( 0 . 8 )

○경 찰 청 8 1 ( 3 . 4 ) ○기 타 3 5 ( 1 . 5 )

○감 사 원 2 0 ( 0 . 8 ) □종 결 1 , 6 7 1 ( 7 1 . 7 )

○중앙행정기관 2 2 3 ( 9 . 5 ) □신 고 전 환 1 2 ( 0 . 5 )

처 리 내 용 건 수 ( % ) 처 리 내 용 건 수 ( % )

진정사항처리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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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발및 이첩사항조사결과

<표5 - 3 1 >와 같이 고발및 이첩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수사·조사결과

를 보면, 감사원의 경우는 이첩사항중 부패혐의가 인정된 비율이 9 2 %로

가장높은 반면, 경찰청의경우는 2 9 %로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감사의 경우 부당한 행정결과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는 형사처

벌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수사기관 이첩사항에 대하여

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신고내용의 보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관별부패적발비율
(단위: 건, %)

계 6 8 2 6 1 7 2 5 6 0 . 5

검 찰 청 1 6 7 6 3 5 3 . 8

경 찰 청 9 2 5 2 2 8 . 6

감 사 원 2 8 1 2 1 1 5 9 2 . 3

행정자치부 5 2 1 2 6 6 . 7

기 타 중 앙

행 정 기 관
6 - 4 2 -

기 타 4 3 1 - 7 5 . 0

조사기관

구분 고발/이첩

건수
미통보건수

적발률( % )

(②/①)

결과통보(①)

혐의인정(②) 무혐의

표5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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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결과 조치내용은 <표5 - 3 2 >와 같이 구속기소 1 2명, 불구속

기소 1 3명, 기소중지 1명, 징계요구 4 2명, 통보·주의 5 5명, 면직 등 2

명, 추징·회수금액 2 , 0 7 2백만원, 기관주의 4개 기관, 권고·통보 4건

등이다.

고발·이첩신고사항조사결과조치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관, 건)

※ 민간인9명(구속5, 불구속기소2, 자료통보2) 포함

합 계 1 2 1 3 1 - 4 2 5 5 2 2 , 0 7 2 4 4

고 발

이 첩 1 2 1 3 1 4 2 5 5 2 2 , 0 7 2 4 4

○검 찰 청 1 1 1 3 1 9 1 5 5 0

○경 찰 청 1 1

○감 사 원 1 6 5 3 2 1 , 3 1 7 2 4

○행정자치부 3 2

○중앙선관위 1

○공직유관단체 4 2 0 5

조사기관

조치내용 구속
기소
(명)

불구속
기소
(명)

기소
중지
(명)

고발

(명)

징계
요구
(명)

통보/
주의
(명)

(의원)
면직등
(명)

추징·
회수
(백만원)

기관
주의
(기관)

권고/
통보
(건)

표5 - 3 2



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339

한편, 조사결과 부패혐의가 인정된 신고사항의 부패유형 <표5 - 3 3 >은

이첩 신고사항의 부패유형 <표5 - 3 0 >과 유사한데, 증수뢰 및 공금횡령이

7건이고, 업무부적정 처리가 8건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부패유형들보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적발된신고사항의부패유형
(단위: 건)

또한, 적발된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별 현황은 <표5 - 3 4 >와 같

이 지방의원 1명, 교육자치단체장1명, 4∼5급 1 0명, 6급 이하 2 4명, 공

직유관단체의 부장 이상 7명, 과장 이하 7 4명, 기관 주의·통보 8개 기

관 등이다.

소속기관
부패유형 합계 증수뢰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업무
부적정

기타

표5 - 3 3

합 계

헌 법 기 관

(국회/헌재/법원/선관위)

중 앙 행 정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자 치 단 체

공 직 유 관 단 체

기 타

2 6

1

3

1 0

1

1 0

1

5

2

1

2

2

2

3

2

1

1

1

3

1

1

1

8

1

2

1

4

4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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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처리 사례

▶ 공무원 부당채용

혐의대상자는 2000. 8월 ○○시 소방본부 헬기조종사의 특별채용시

군경력 및 전 근무지의 허위비행경력증명서를 고의로 제출하였고,

2 0 0 1 . 1 0월경 민간인을 무단으로 소방헬기에 탑승시켜 항공사진을 촬영

토록 한 혐의이며, ○○시 소방본부는 신고자로부터 이와 같은 제보를 받

고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되어감사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대상자는 자신의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많게 기록부에 기재하였고,

○○시 소방본부는 이를 근거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혐의대

상자는 이를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의 조건을 채우는데 활용한 사실이

합계

헌법기관

(국회/헌재/

법원/선관위)

중앙행정

기 관

지방자치

단 체

교육자치

단 체

공직유관

단 체

1 2 5

1

8

2 8

3

8 5

1

1

1

1

- - - 1 0

3

5

2

2 4

1

4

1 9

7

7

7 4

7 4

8

1

3

4

소속
기관

직급
합계

국회/
지방
의원

단체
장

법관/
검사

장·
차관

1 ~ 3
급

4 ~ 5
급

6급
이하

부장
이상

과장
이하

기관
(주의/
통보)

표5 - 3 4 부패행위자소속기관및 직급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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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실제대로 정정하고 기록부 관리를 소홀

히 한 관계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되었으며, 또한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혐의대상자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하는 등의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에 통보되었다.

※ 이 진정사항은 첫째 내부고발사례이고, 둘째 2 0 0 1 . 1 1월 이후 5개 기관에

9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해결된 사건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여 사실이 규명된 것이며, 셋째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진정사

항에서 부패혐의를 찾아내 신고토록 권유하였고, 넷째 신고자가 혐의대상자

의 비위사실을 진정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받은

것을○○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취소 결정토록 한 점 등에 의의가 있다.

▶ 공직자 직위이용 이익도모

지방공기업인 ○○의료원 임직원들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장의업자에게 1 9 9 5년부터 7년 간에 걸쳐 영안실을 무상 사용토록 묵인

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재정수입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자치부로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의료원에는 1991. 3.22.부터 특정업자들이 상주하여 영안실 1 9 2

㎡ 및 병원부지 9 9 2㎡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체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어, 관련자 ○○의료원 전 관리부장과 관

리팀장 등 2명이 징계요구되고, 충청남도 및 동 의료원에 대하여는 기관

주의 처분되었다.

※ 본 건은 2002. 1.25 부패방지위원회개청일 0 4 : 0 0부터 기다리다 신고1호

사항으로 접수시킨 신고사항으로, 신고자는 그 동안 각급 행정 수사기관

등에 1 5 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마지막 희망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신고하였던 민원이 비로소 해소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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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대행업 수의계약관련금품수수

혐의대상자인 ○○시 전 시장 ○○○와 비서실장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2000. 8월경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 대표에게 ○○시 관내에서 발생하

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 3 5 , 0 0 0 , 0 0 0원을 받

는 등 그 때부터 2 0 0 1 . 1 0월경까지 금 8 0 , 0 0 0 , 0 0 0원 상당의 금품을 수

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전 ○○시장 비서실장은 시장에게 부탁하여 ○○업체가 청소업무를 수

의계약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례비조로 현금 8백만원 등 1 9회에 걸쳐 1 , 4 2 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받는 등 총 5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수수및 알선수재, 뇌물공여등으로 각각구속 기소되었다.

▶ 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지역 소재 주택조합 시행회사인 ○○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뇌물을 주고 어음할인( 4 4 0억원)을

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청탁명목으로 경찰과 검찰공무

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검찰

청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관련사건 수사

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경찰서 수사2계장

경위 ○○○는 1 , 7 0 0만원을, ○○경찰서 조사계 경장 ○○○는 3 , 0 0 0만

원을, ○○경찰서 수사계 순경 ○○○는 1 , 4 0 7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구속기소되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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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무과장 ○○○는 ○○시행회사 회장으로부터 피고소사건 처리 등

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금 7 , 5 6 5만원

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

는 시행회사 부회장으로부터 시행회사의 부도어음 인수관련 대검찰청 내

사사건 무마명목으로3 , 0 0 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시 청소대행업체 ○○(주)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근무

한 것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작성 하였으니 청소대행업체

의 청소대행사업비 착복여부를 조사하여달라는신고가 접수되어감사원

으로이첩하여조사한결과, 

○○시에서 2 0 0 1·2 0 0 2년도 청소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집행시

계약업체들이 인력을 계약내용보다 적게 운용하는 등으로 용역비가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는 데도 업체들이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청구

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 총 1 , 0 1 5백만여원을 많이 지급한 사실이 확

인되어, 과다지급된청소대행 용역비 1 , 0 1 5백만여원을 회수 조치토록 통

보되었고,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도 개선토록 통보되었으

며, 청소대행용역계약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청소행정과장 ○○○등

6명에 대하여 징계조치하도록 요구되었다.

▶ 벤처관련공기업 납품비리

공기업 2개 업체의 구매부서 담당직원들은 침상접지봉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매수량을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복수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주는 등의

대가로 각종 향응과 신청회사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공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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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검찰청으로 이첩

하여조사한 결과, 

위 납품회사 대표와 ○○공사 직원 2명은 각각 5백만원 뇌물수수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100∼1 5 0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2명 및 위 회

사 주식을 취득한 공사직원 1 7명은징계조치하도록 요구되었다.

▶ 공직자 직위이용 이익도모

신고자는 2001. 4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의 정화조 증설공사

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 허가과를 방문하여 혐의대상자에게 정화조 증

설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는데, 혐의대상자는 자기가 잘 아는 업체에게 부

탁하면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며, 공사비조로 3 5 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여 시공

업체가 준공검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청으로 이첩

하여조사한 결과, 

혐의자는 시공비 3 5 0만원을 횡령 착복하였고, 신고자식당건물의 정화

조 용량이 추가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는것처럼‘오수처리시설 용량협의

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허위로작성한 공문서를 같은 구청 환경위생

과 위생계로 회신하여 신고자 친동생 명의의 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어 분당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하여 구속조치되었다.

▶ 공사수주 관련금품수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고자는 윤부장(브로커)이라는 사람을 통하

여 ○○공사 경영관리실장 ○○○을 소개받은 후 동인으로부터 배수펌프

장 공사를 수주하여 주는대신 공사비 총액 1 2 5억원의 3.5% 리베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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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받고서 2000. 7.11. 20:00경 청량리역

부근 한식집에서 5천만원을 동인에게 전달하였고, 동년 8.12. 14:00경

마포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공

사도 수주하여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

찰청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신고자가 혐의자에게 제공한 수표 4매( 7천만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아 수표추적을 하여 혐의자 명의의 이서 내용과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혐의대상자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 전국

에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되었다.

▶ 공무원의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풀베기사업 예산을 배정한 후 실제로는

풀베기를 하지않고 풀베기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 9 9 9

년부터 2 0 0 1년까지 1억여원의 국고금을 횡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검찰청으로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풀베기를 하지 않고 풀베기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국

고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전 ○○군 ○○읍 새마을담당 지방행정

주사 ○○○등 3명은 각각 불구속 구공판하고, ○○○등 6명은 구약식

처분되었다.

▶ 공무원의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

혐의대상자는 출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마련하게 하고 그 돈으로 개인

의 술값, 전별금, 통신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직원회식을 빙자하여

자신의 술 욕구를 채우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고,출장을 빙자하여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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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온천욕을 즐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지위를 남용하여 퇴근

후 귀가한 직원 및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어 술마시기를 강요하거나

술값을 내게 하였고, 카바레에서 여직원에게 함께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기관 조사과 직원 ○○○은 혐의대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2 0 0 1 .

7.23~ 24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 출장간 것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

성하고 8 8 , 5 0 0원을 지급받아 과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2001. 7.24부터

2002. 6. 5까지 4 5회에 걸쳐 9 , 9 8 7천원의 국내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인출한 후 이를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관장에게

앞으로 출장비를 허위로인출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기

관주의’처분되었다.

※ 이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2. 9.25.

부패방지법 제3 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을 요구하였고, 감사원

에서는 동년 9.30 이에대한 설명내용을 통보하였다.

혐의대상자의 허위 출장비 착복여부, 근무태만, 품위손상 및 뇌물과 향

응제공 강요 등에 대한 조사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혐의대상자 과장

○○○의 개인비리는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어 2002. 7. 5 면직처리되었

고, 출장비 9 , 9 8 7천원을 허위 인출하여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기관주의’처분되었다.

▶ 직위를 이용한 납품및 탈세비리

부산광역시 ○○구의회 의장 ○○○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용촌

이 부산지역의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347

대가로 동 의장이 설립한 ○○섬유회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와 피복을 좋

은 조건으로 ○○○의용촌에 납품하게 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되었으나

탈세한 자금으로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였다

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검찰청으로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대상자의 직권남용에 대하여는 2002. 6.30경까지 부산광역시 ○

○구의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섬유회사는 혐의대상자가 구의

회 의원으로 재직하기 전인1 9 9 7년경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의

용촌에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부산지역 군부대와 경찰서 구매담당자

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혐의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

조사 실시결과, ○○섬유, (주) ○○어패럴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

가가치세 등 3 0 9 , 7 3 7천원이 추징되었다(국세청은‘조세범칙조사 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포탈세액이 자산의 20% 이상 또는 1 5억원 이상이어

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포탈혐의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고발대상은 안된다고 하였다) .

▶ 장외사업소 개설 관련비리

○○공단이 2001. 3월 매장 등의 장외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확실

한 채권확보 조치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계약하였으

나, 관할 시청에서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함으로

인해 사업소 설치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상기 임차건물 소재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업무를 담당하였던 관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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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시설 내에 상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신청을 인가

한 것이 적발되어, ○○광역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2인에 대하여 징

계조치가 요구되었고, 건물 임대차계약 및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기 지

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약 2 2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토록 한 ○○공단

의 관련 부서1급 임원등 3명에 대해징계조치가 요구되었다.

▶ 농업경영개선자금 불법대출

혐의대상자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2 0 0 0년도에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5 4억원을 대출하면서 관련 규정

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금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로 이첩하여 조

사한결과, 

대출금 중 가계비로 증액 대출한 5건 7 , 9 0 0만원을 회수하고, 부부에게

이중으로 대출된 1 5건 1 4억5 , 1 0 0만원을 적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의

「농가부채대책 특별정비·보완조치」에 따라 재심사하여 1 3억 2 , 5 0 0만

원을 승인하고, 미승인된 7건 7 , 7 0 0만원과 대환이 불가능한 1건 4 , 9 0 0

만원 등 총1 3건 2억6 0 0만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회수하고, 농업경영

개선자금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은 자체감사위원회에 징계조

치가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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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공익신고및 보호보상*

가. 내부공익신고제도도입의 의의

(1) 내부공익신고의정의

내부공익신고1 )( w h i s t l e - b l o w i n g )란‘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

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정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

단체 등 조직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는 사건 당사자들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신고나

부패신고와는그 공익성 및 윤리성의 측면에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의 내부에서는 일견 항명, 배신, 불복으로 간주되

는 조직규범의 일탈행위로 보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의로운 행위이며,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현상이 치

유되기를 원하는 공익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공익신고는 그 신고대상이 조직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로서, 조직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보고 등의 내부절차를

거치거나, 내부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장애가 된다는 합

리적인 판단이 있는경우에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는 점차 지능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부

※집필자 : 기획과 정기영 사무관
1) 본백서에서는 사회에서일반적으로 논의되고있는“내부고발”을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신고 접수및 처리업무의 성

격상“내부공익신고( w h i s t l e - b l o w i n g )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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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는 공직사회내부에서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자발

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상향적 행

정책임의 제고와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예방 등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유효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공익신고는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신

고자는 조직으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적 차

원에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에도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이나영국의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4)

등에서내부신고자에 대한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내부공익신고자보호제도 도입의의의

미국의 시사주간지 T I M E ( 2 0 0 2 . 1 2 . 2 3 )은 올해의 인물로 내부공익신

고자 3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내부공

익신고제도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익신고는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자원을 절약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공

공의이익을증진시키는사회적순기능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선

진국에서는내부공익신고자들은사회적으로높이평가받고존중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부공익신고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인

식되어, 조직으로부터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등 지금까지는 내부공익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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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강했던 것이현실이었다.

우리나라도 2001. 7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3 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

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이나 근무조건상의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관련 신분

보장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함은 물

론,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

감을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보호·보상제도를도입하였다. 

나. 내부공익신고처리현황

(1) 접수및 처리 개요

부패방지위원회출범이후지난1년간 부패신고는<표5 - 3 5 >에서와같이

총 1 3 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2 7 . 7 %인 3 8건이 부패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공익신고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 3 4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역별로는이첩이2 7건, 불이첩종결처리가7건이다.

접수및 처리현황
(단위: 건, %)

계 1 3 7 1 0 0 . 0 1 1 4 1 0 0 . 0 6 8 1 0 0 . 0 4 6 1 0 0 . 0 2 3 1 0 0 . 0
내부공익신고 3 8 2 7 . 7 3 4 2 9 . 8 2 7 3 9 . 7 7 1 5 . 2 4 1 7 . 4

일 반 신 고 9 9 7 2 . 3 8 0 7 0 . 2 4 1 6 0 . 3 3 9 8 4 . 8 1 9 8 2 . 6

신고구분

내 역

건수 % % % %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접 수
소 계 이 첩(고발) 불이첩등

심 사 중
처 리

표5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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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5 - 3 6 >의 내부공익신고의 월별접수 현황을 보면, 위원회 출범

직후인 2월에 높은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그 후

에는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되었다.

월별접수현황
(단위: 건, %)

특히, <표5 - 3 7 >의 내부공익신고사항과 일반신고사항의 처리내역을 보

면, 이첩비율(이첩건수/의결건수)이7 9 . 4 %로 일반신고사항의 5 1 . 3 %보

다 높음은 물론, <표5 - 3 8 >에서와 같이 부패적발율(혐의인정건수/조사완

료건수)도 6 6 . 7 %로 일반신고사항의 5 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내용을 잘 알고 있는 조직내의 신고라는 점에서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보여준다.

내부공익신고사항의결처리내역
(단위: 건, %)

내부공익신고사항조사결과개요
(단위: 건, %)

내부공익신고 1 8 ( 1 0 0 . 0 ) 1 2 ( 6 6 . 7 ) 6 ( 3 3 . 3 )

일 반 신 고 2 5 ( 1 0 0 . 0 ) 1 4 ( 5 6 . 0 ) 1 1 ( 4 4 . 0 )

신고종류
조사결과

조사완료건수
조사결과개요

혐 의 인 정 무 혐 의

표5 - 3 8

구분

내부공
익신고 2 8 1 4 6 3 3 2 5 1 1 2 3 8

6 2 1 1 1 1 1 1 5 4 9 4 4 6 5 3 9 9일반
신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계

표5 - 3 6

내부공익신고 3 4 ( 1 0 0 . 0 ) 2 7 ( 7 9 . 4 ) 7 ( 2 0 . 6 )

일 반 신 고 8 0 ( 1 0 0 . 0 ) 4 1 ( 5 1 . 3 ) 3 9 ( 4 8 . 7 )

신고종류
위원회의결

의 결 건 수
의 결 내 용

이 첩 불 이 첩

표5 -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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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표5 - 3 9 >에서는 내부공익신고사항과일반신고사항의 조사결과를

보면, 내부공익신고사항의 조사결과 조치내용은 불구속 기소 3명, 징계

3 5명, 면직 등 2명이며, 특히 추징·회수금액은 1 , 2 3 7백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액 2 , 0 7 2백만원의 6 0 %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공익신고는 금품관

련 부패신고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조치내용비교
(단위: 건,백만원)

(2) 부패행위유형분석(혐의인정1 2건 대상) 

<표5 - 4 0 >에서는 부패행위가 적발된 내부공익신고사항 1 2건의 유형을

알 수 있는데, 업무처리부적정(예산낭비)이 4건( 3 7 . 4 % )이며, 증·수뢰

2건, 문서 위·변조 2건 등이었다.

부패행위유형분류
(단위: 건)

* 여러부패유형이겹치는사항의경우, 그정도가큰 유형으로분류

표5 - 3 9

계 2 6 1 2 1 3 1 4 2 2 5 5 2 , 0 7 2 4 4
내부공익신고 1 2 3 1 3 5 2 5 0 1 , 2 3 7 3
일 반 신 고 1 4 1 2 1 0 7 5 8 3 5 1 4

구분

조치내용 부패
적발
건수

구속
기소

기소
중지 징계 면직

등
통보/
경고

추징/
회수액

기관
주의

개선
권고

불구속
기소

처 리

계

구성비( % )

내부공익신고

일 반 신 고

구분

유형
계

증·
수뢰

공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비밀
누설

문서
위·
변조

업무부적
정(예산
낭비등)

기타

2 6 5 2 3 1 3 8 4

1 0 0 . 0 1 9 . 2 7 . 7 1 1 . 5 3 . 8 1 1 . 5 3 0 . 8 1 5 . 4

1 2 2 1 1 2 4 2

1 4 3 2 2 1 4 2

표5 - 4 0



354•부패방지백서

<표5 - 4 1 >에서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과 직급현황을 보면, 공직유관단

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교육자치단체

장 1명,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11명,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직

자가7 7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행위자소속기관및직급현황(내부공익신고사항)
(단위: 건, %)

※ 민간인: 1명(불구속기소) 별도, * ( ) : 혐의인정사건수

참고로, <표5 - 4 2 >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일반신고사항에 의해 적발된

부패행위자의 소속기관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직유관기관의 비율이

높으며, 직급별로는 지방의회 의원 1명,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6명,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2 1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9 2 ( 1 0 0 . 0 )

1(1.1)

2(2.2)

4(4.3)

6(6.5)

3(3.3)

7 3 ( 7 9 . 3 )

3(3.3)

1(1.1)

1

6(6.5)

1

1

2

2

7(7.6)

1

2

4

5(5.4)

3

2

3(3.3)

1

1

1

7 0 ( 7 6 . 1 )

70

소속기관

직 급
합계( % )

자치

단체장

5급

이상

6급

이하

기관

(주의/권고)부장이상

공직유관단체

과장이하

표5 - 4 1

합 계( % )

헌 법 기 관 ( 1 )

(국회/헌재/법원/선관위)

중앙행정기관 ( 1 )

광역자치단체 ( 2 )

기초자치단체 ( 1 )

교육자치단체 ( 1 )

중앙공직유관단체 ( 5 )

지방공직유관단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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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소속기관및직급현황(일반신고사항)
(단위: 건, 명, %)

※ 민간인 : 8명(구속기소5, 불구속기소1, 자료통보2) 별도, *( ) : 혐의인정사건수

(3) 주요내부공익신고사건개요(※조사완료되어혐의인정된1 2건)

▶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직무유기(2002. 3. 7:행정자치부이첩)

지방공사인 ○○의료원은 내부 영안실을 민간업자가 무상점유하여 영

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의 조치없이 이를 1 0년간

방치(징계요구2명, 기관주의2개 기관)

▶ 교육자치단체장의예산낭비(2002. 3. 7:감사원이첩)

○○교육청의교육감 및 간부들이 교육감의 구두지시만으로약 5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각종 사례금, 전별금 등으로 근거없이 부당하게 지

출(징계요구 2명, 주의1명)

합 계( % )

헌 법 기 관 ( 0 )

(국회/헌재/법원/선관위)

중앙행정기관 ( 2 )

광역자치단체 ( 2 )

기초자치단체 ( 1 )

교육자치단체 ( 1 )

중앙공직유관단체 (5) 

지방공직유관단체 ( 1 )

3 3 ( 1 0 0 . 0 ) 1 ( 3 . 0 ) 4 ( 1 2 . 1 ) 1 7 ( 5 1 . 5 ) 2 ( 6 . 0 ) 4 ( 1 2 . 1 ) 5 ( 1 5 . 3 )

-

6 ( 1 8 . 2 ) 2 4

2 ( 6 . 1 ) 1 1

1 6 ( 4 8 . 5 ) 1 1 1 2 2

-

4 ( 1 2 . 1 ) 2 2

5 ( 1 5 . 1 ) 4 1

소속기관

직 급
합계( % ) 의 원

5급

이상

6급

이하

기관

(주의/권고)부장이상

공직유관단체

과장이하

표5 -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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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입찰비리(2002. 3.20:검찰청이첩)

○○ 공기업 구매부서 직원들이 자재구입시 대체품목이 생산되고 있음

에도 신기술 인증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원가의

6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타 물품 구입시 납품업체가 타사의 비교

견적가격을 허위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불구속기소 3명, 징계요

구 1 9명, 추징액 1천만원)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부당이득취득(2002. 4. 2:행정자치부이첩)

○○도 의회 총무과장이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업체 직원과

의회 부하직원들을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부인에게 보험을 가입토록 강요

하여그 모집수당을 취득(징계요구1명)

▶ 불법대출(2002. 4. 2: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첩)

○○조합에서 정책자금의 대출을 집행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약 2억원을 대출(징계 3명, 불법대출금회수 2 0 5백만원) 

▶ ○○조합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2002. 4.16:산림조합중앙회 이

첩) ○○조합 직원이 조합업무와 유사한 사업계약을 중개하면서, 조합명

의를무단으로 도용(징계 1명)

▶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2002. 5. 7: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첩)

○○위원회서무계장이결재권자의결재없이 부당하게 사업예산을집행

한 후, 추후에자신이직접결재권자의인장을도용하여결재처리(경고1명)

▶ 청소대행사업비낭비(2002. 6. 4:감사원이첩)

○○시가 관내 업체와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를 부당하



게 과다계상하고, 실제 사업추진시에 사업감독을 소흘히 함으로 인해, 약

1 0억원의 사업비를 과다지급(징계요구 6명, 회수조치금액 약 1 0억 1 5백

만원)

▶ 공금횡령 및 직권남용(2002. 7. 9:감사원이첩)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과업무비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인사 및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향응 제공

등을 강요(면직 1명,  기관주의1개 기관)

▶ 공사수주 관련 금품수수(2002. 7.16:경찰청이첩)

○○ 공기업의 임원이 건설업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공기업이 발주예

정인 건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7천만원의 뇌물을

수수(기소중지 1명)

▶ 지방공무원의 부당채용(2002. 7.16:감사원이첩)

기존에 특정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허위의 공직경력증명서를 이용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내부보고를 받고도 이를 소홀히 처리(임용취소 요

구 1명, 주의조치1명)

▶ 출장비 부정지급(2002. 9. 3:감사원이첩)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출장관련공문서를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경비를 부당지급(징계 및 주의4 8명, 회수액 약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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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공익신고관련 보호·보상 조치 현황

내부공익신고사항의 신고자 중 보호 및 보상 요구건수는 전체 3 8건 중

5건으로 그 중 보상금 지급 1건과 신분보장 요구 1건은 이미 필요한 조

치가완료되었으며, 신분보장요구3건은 관련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1) 보상금 지급

신고보상금 지급사례는 ○○공단의 내부 직원이 동 공단 내에서 관행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허위공문서를 이용한 출장경비의 부정지급 행태

를 고발한 사안이었다. 

동 사안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2. 9. 3 감사원에감사를 요구하여,

관련 부패행위를 확인하고 동 공단소속 1급 직원을 포함한 4 7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조치하였으며, 부정지급되었던 출장경비 약 8 0 0만 원을 회

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는 동 사건 신고자에게 회수금

액의 약 1 0 %를 동년 12.23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동 사례는 그 보상

금액은 작은 편이나, 위원회 최초의 보상금 지급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약 1 0억원의 회수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용역사

업비 과다지급 신고사항과 1천만원의 추징이 예상되는 공기업 구매입찰

비리신고사항 등에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검토중에 있다. 

(2) 신분보장조치

조직내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해 소속 조직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

은 내부공익신고자 4인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중 1건은 조



사결과 불이익처분이 없어 종결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부당채용 신고

전직 공무원이 ○○광역시 소방본부의 특별채용시험에 허위의 공직경

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용되었고, 해당기관은 동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로 해당 자치단체 소속 직원인

신고자는 동 내용을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하여 고충처리위원회, 행자부

등 관련 기관에 6회 이상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신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신고자가 관내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

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내용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로,  동 신고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좌천성 하향전보를 받았다.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포상금 등 횡령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소속 도의 농구협회 전무인 피신고자가 대

회포상금 및 협회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같은 학교의 농구부 코치

가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자는 동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재계약을 거

부당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상기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제3 2조

및 제5 3조에 의거 적절한 신분보장조치와 함께 관계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과태료 부과처분 등의조치를 취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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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부공익신고평가 및 활성화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상제도가 2 0 0 1 .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이후, 내부공익신고제

도는 우리나라 부패추방의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내부공익신고자들이 부패방지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음은 물론, 부패방지위원회가

2 0 0 2년도에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의 부패적발률이 약 6 7 %로서, 일반 신고사건에 의한 부패적발률 5 6 %보

다 11% 포인트가 높았고, 추징·회수 금액도 1 2억 3 7백만원으로 일반

신고에 의한 추징·회수 금액 보다 약 50% 많았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패척결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내부공익신고

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교

육·홍보활동을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 활동을 포함한 기존의 내부공익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대한 널리 알림은 물론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기업, 학교, 군

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체 교육프

로그램 등에 포함시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등 반부패 의식함양에 주

력해나갈 것이다.

두번째는, 내부공익신고장려및 유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개인이 조직비리를 신고할 경우, 조직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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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신고자 개인의 사회적 불이익이 크고 이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

이 많을 것이므로, 부패방지법에보장되어 있는 신고자 신분보장 및 신변

보호 그리고 보상 제도를 충분히 교육·홍보 하여 신고자에게 인사상·

신분상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

세번째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신분보장을 위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동 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현재 관련금액의 추징 및 환

수가 완료된 경우 최고 1 0 %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보상금 지급 요건이 엄격한 편이나, 앞으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포상 측면에서, 추징 및 환수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금액도 보다

확대하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 외에 승진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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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공직자고발및 재정신청*

가. 신고및 고발 경위

(1) 신고내용

2002. 3. 7 전직 장관급 공직자와 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가 신고

되었으며, 동년3.15 현직 장관급 공직자의 부패혐의가 신고되었다.

신고된 혐의내용은 전·현직 장관급 공직자 2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고, 나머지 고위 공직자 1인

은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으며, 자

신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상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납하게

한 혐의였다.

(2) 심사 및 고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3.24까지수사·감사 전문직원들이 신고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고사항 확인서와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증거

자료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신고된 부패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년 3.25 법률전

문가 2인이 포함된 3인 분과위원회와 3.30 법률전문가 6인이 포함된 9

인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혐의대상

자의 인명이나 소속기관명은 일절 밝히지 않은 채 고발사실을 언론에 발

표하였다.

※집필자: 기획과이연흥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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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결과통보

대검찰청으로부터 고발사항을 배정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동년 7. 2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왔는데, 고발1호의 경우에는‘혐의 없음’으로, 고

발 2·3호의 경우에는‘혐의 없음’및‘공소권 없음’으로 각각불기소 처

분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수사결과 통보내용 중 불기소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열

람 등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검에서 불허하여 불기소 처분 사유와 수

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없었다.

나. 재정신청

(1) 재정신청이유

부패방지위원회는 고발1호인 장관급 공직자 고발 사안의 경우, 신고접

수 후 신고자와 참고인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조사를 하였고, 또 신고자

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금품제공

당시정황등을고려해볼 때부패혐의의심증이유지된다고판단하였다.

고발 2·3호인 고위공직자와 전직 장관급 관련 사안의 경우도 피고발

자가 다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고자가 구체적이

고 일관된 진술을 계속하였다. 특히, 전직 장관급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

한 운전기사 등 참고인들이 정황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신고자가 검찰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

으며,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 0조의2 ,

제2 4조 규정에 의거 사건수사기록 열람·등사 청구를 서울지검에 두 차

례나 신청하였으나 검찰측은 동 신청을 불허하여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재

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적으로 고발1호 신고자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게 되자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양심선언

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고발2·3호 신고자는 검찰수사

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2) 재정신청결과

재정신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을거쳐 서

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2. 8.14 재정신청에 대

한 기각결정을 통보하여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고발1호의 경우는‘고발된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고발내용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것이었고, 고발 2·3호의 경우는‘고발내용이 합리적인 의

심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보

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재정신청 기각결정에대하여 매우안타깝게 생각하지

만, 법원의결정을존중하고더 이상의 법적절차를진행시키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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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365

다. 고발과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 피신고자에게소명기회를 주지않았다는데 대하여

피신고자에게사전에 소명기회를 주지않았다는 점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상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으므로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사실확인을 할 수 없어 소명기회를

줄 수가 없었다.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였다는데대하여

피신고자인적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어 명예가훼손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는 당시 고발사실은 발표한 바 있으나 피신고자

들의 인명이나 소속 기관명은 밝힌 바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을 시킨 사실

이 없었다.

▶ 전직 공직자도 고발대상 포함여부에 대하여

고발대상에 전직(前職) 고위공직자도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① 현행 법령의 규정상 전직 고위공직자를 고발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

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시

를 포함하여 판단함이 당연하다 하겠고, ② 전직 고위공직자를 고발대상

에서 제외할 경우 부패행위를 한 후 퇴직하면 고발할 수 없게 되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반감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한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위반 등

으로 당연히 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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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하여 수사하

였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논란

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라. 시사점

(1) 고발과재정신청의 의의

부패방지위원회는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인경우에는 일반 공직자와

는 달리 고발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확

인과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고발 1호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

청탁을 이유로 부하직원으로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것이

며, 고발 2·3호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수사하는 사정기

관의 전ㆍ현직 고위공직자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점이특히 주목되었다. 

이 고발사건은 부패혐의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목적 이외에도 공직사회

의‘윗물’로서 청렴성 및 도덕성의 면에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고위공직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

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

장을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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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과제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된 혐의대상자

에 대한 수사를 그 소속기관에서 스스로 수행하였다는것이다.

부패방지법 제2 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아

닌 혐의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를 수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독립성

및 공정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로마시대부터 전해지는 이른바⌜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

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No one should be judge in his own cause)

라는 법언(法諺)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고, 현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

자나 사정기관 및 권력주변의 인사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공정성 및 중립성이 인정되는 제3의 기관 또는 특별검사가 이

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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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및 재정신청관련진행일지(고발1호)

•고위공직자부패행위 신고
(신고자⇨부방위)

•심사관실에서신고사항 심사

•제1분과위심의 의결
- ‘고발’의견으로 전원회의상정

•제7차 전원회의 심의의결
- ‘고발’의결

•고발(부방위⇨대검찰청)
•대언론 발표

•고발사건수사결과 통보
(서울지검⇨부방위, 7.3 접수)
- 혐의없음

•수사기록등사신청(부방위⇨서울지검) ( 1차)

•고발사건수사결과 통보에 따른의견청취
- 신고자및 참고인 의견청취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 2차)
- 재정신청여부결정을위한수사기록 자료
검토 활용을 위해 청구

•고발사건재정신청 의결
- 제1 4차 전원회의

•수사기록등사청구에대한 회신
(서울지검⇨부방위)
- 기록등사불가

•재정신청접수(부방위⇨서울지검)

•재정신청서울고검으로송부
(서울지검⇨서울고검)

•서울고법에서접수(서울고검⇨서울고법)
※재판부 배정(7.24) : 제4형사부

•소송대리인선임계제출및 사건기록에
대한열람 등사신청(수임변호사⇨서울고법)

•재정신청이유에 대한보충서면 제출
(수임변호사⇨서울고법제4형사부)

•재정신청에대한 기각결정 통보
(법원⇨수임변호사)

*헌법기관 장관급 공직자
인사관련 비리혐의

*신고자·참고인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관한의견청취
및 증거자료등 확인

*제1분과위
- 위원3인(법조인2인)

*전원회의
- 위원9인(법조인6인)

*서울지검에서는 6.27 
수사종결처리

*제1분과위(법조인2인)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 0조의2 ,제2 4조제2항

*근거
-부패방지법제2 1조
제2항제2호

*근거-부패방지법 제3 1조

*송부내용통지(서울지검⇨부방위)
-7.22 부방위 접수

*접수사실통지(서울고법⇨부방위)
-7.24 발송, 7.26 접수

*법원 규정·전례없다고
불허

일 시 내 용 비 고

3 . 1 5 (금)

3 . 1 6 (토) ∼
3 . 2 4 (일)

3 . 2 5 (월)

3 . 3 0 (토)

7. 2(화)

7. 3(수)

7. 4(목)

7. 8(월)

7 . 1 0 (수)

7 . 1 5 (월)

7 . 1 9 (금)

7 . 2 7 (토)

8. 2(금)

8 . 1 4 (수)

표5 -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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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 고

3. 7(목)

3. 8 (금) ∼

3 . 2 4 (일)

3 . 2 5 (월)

3 . 3 0 (토)

7. 2(화)

7. 3(수)

7. 4(목)

7. 8(월)

7 . 1 0 (수)

•고위공직자부패행위 신고

(신고자⇨부방위)

•심사관실에서 신고사항 심사

•제1분과위심의 의결

- ‘고발’의견으로 전원회의 상정

•제7차 전원회의 심의의결

- ‘고발’의결

•고발(부방위⇨대검찰청)

•대언론 발표

•고발사건수사결과 통보

(서울지검⇨부방위, 7.3 접수)

- 통보내용: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수사기록 등사신청

(부방위⇨서울지검) ( 1차)

•고발사건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의견청취

- 신고자 및 참고인 참석 의견청취

•수사기록열람 등사청구( 2차)

- 재정신청여부결정을 위한 수사기록

자료검토 활용을 위해청구

•고발사건재정신청 의결

- 제1 4차 전원회의

•수사기록등사청구에 대한 회신

(서울지검⇨부방위)

-  기록등사 불가

•재정신청접수(부방위⇨서울지검)

*사정기관전·현직고위

공직자직무관련금품수수

*신고자·참고인을 대상으

로 신고내용에 관한 의견

청취및 증거자료 등 확인

*제1분과위

- 위원 3인(법조인 2인)

*전원회의

- 위원9인(법조인6인)

*서울지검에서는 6 . 2 7

수사종결처리

*제1분과위(법조인2인)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제2 0

조의2, 제2 4조제2항

*근거

-부패방지법 제2 1조

제2항제2호

*근거

-부패방지법제3 1조

표5 - 4 4 고발및 재정신청관련진행일지(고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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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 고

7 . 1 1 (목)

7 . 1 5 (월)

7 . 1 9 (금)

7 . 3 0 (화)

8. 7(금)

8 . 1 4 (수)

•실체적 진실규명을위한 법원의 결정

기대 성명서 발표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명의

검찰 전·현직 간부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리관련 기자회견

- 신고자및참고인2인(김민곤, 조위연)

•재정신청 서울고검으로송부

(서울지검⇨서울고검)

•서울고법에서 접수(서울고검⇨서울고법)

- 재판부배정(7.24) : 제6형사부

•고발2·3호 관련재정신청 이유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수임변호사⇨서울고법) ( 1차)

•2차 보충서면 제출

(수임변호사⇨서울고법) ( 2차)

•재정신청에 대한기각결정 통보

(법원⇨수임변호사)

*신고자 및 참고인이
경실련에서기자회견

*송부내용 통지(서울지검
⇨부방위)
-7.22 부방위접수

*접수사실통지
(서울고법⇨부방위)
- 7.29 발송, 8. 1 접수



5.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운영*

가.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개요

(1) 제도의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부패방지법 제 4 5조에 의거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은 물론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 0억원·외형거래액이 연간 1 5 0억원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

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

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에 적용되는

공직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8 6 8천여명은 물론 공직유관단체 3 1 3개 기

관 1 9 1천여명 등 총 1 , 0 5 9천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에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각심을 줄 뿐 아니

라 작은 부패행위라도 이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사회 어디

에서도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전

반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커 투명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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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제한제도정착을 위한노력

1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제정

동 지침안은 2002. 7.12에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등 지방

자치단체 및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 1 6 1개 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

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마련하였다.

2002. 8.19 동 지침안을 부패방지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동년 9. 2 제2분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한 후 9.16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5호

(2002. 9.18)로시행하였다.

동 지침은 총5장 1 4조 및 부칙, 별지4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 총칙, 제2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3장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

청 및 확인, 제4장 취업현황 등 보고, 제5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제재 등으로 되어있다.

2) 지침운영상 특징 및 업무처리 흐름

동 지침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 현황 파악에 있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토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업

무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위면직자 자료 제출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의 절차를 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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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의 현황자료 제출 및 점검결과 업무처리흐

름을 요약하면 <그림5 - 4 >와 같다.

자료제출및 점검결과보고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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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취업확인현황 자료 제출(공공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의 현황 제출

·당연퇴직의 경우 사망, 임기만료 및 국가공무원법 제3 3조, 군인사법 제3 7조

등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외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점검

확인·점검결과 부패방지위원회 보고(매년 3월 3 1일까지) (공공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부패방지위원회 ⇒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 부패방지위원회 → 공공기관의 장

·영리사기업체·협회에 취업한 경우 : 부패방지위원회 → 관계공공기관의 장

→ 영리사기업체·협회의 장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공공기관의 장)

⇩

그림5 - 4



3) 비위면직자 현황파악 및 D/B 구축

감독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출된 비위면직자 현황자료는 개개인

별로 면직당시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치내용과 조치일

자 및 면직사유 등에관한 D / 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면직처분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토의견과 판단근거를

참고하여 대상유무를 재평가한 후 별도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4)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관계기관에서는 연간 발생한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감독기관을 거쳐 부패방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위면직 처분당사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비위면직처분 당사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제

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면직당시 소속기관 및 단체에 접수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사항으로 ① 당연퇴직, 파면, 해임등의 면직사유가 부패

행위인지 여부 ②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협회에해당

되는지 여부 ③ 퇴직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

체 사이의 업무관련성 여부 등에관한것이다.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

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

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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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 ⑥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

적인상당한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업무등으로세분되어있다.

취업제한여부확인절차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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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당연퇴직, 파면, 해임의 사유가 부패행위인지 여부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협회해당 여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업무관

련성 여부

소속기관·단체의 장 확인·조사

⇩

⇩

공공기관의 장 최종 확인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확인·조사내용을 검토 최종 확인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 그 사유도 통지

⇩

그림5 - 5



나. 취업제한제도운영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활동평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이 확정되어 시행한

다는 발표 이후 언론기관 등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관계 당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공직사

회의부패방지예방과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2) 향후과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의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도운영 과정에서 감독기관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가 비위면직

자 현황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하거나 법령을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를 위한 업무수행체

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전반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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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1. 신고자보호제도운영*

가. 신고자보호제도개요

(1) 제도의의

2002. 1. 25 부패방지위원회가 창설되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

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할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부패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 수단이고 기능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

자에 대한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내부공익신고자나 양심선언자의 경

우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들

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고자는 혼자 만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부패행위 신고라는 올곧고 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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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개요

신고자보호제도는 공직사회 내부에 있는 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

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인 것

이다. 신고자보호제도의 대표적인 보호장치로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

공개를 금지하는 비밀보장,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

상의 차별금지와 원상회복 또는 전직 등의 조치요구,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신고자및 친족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호, 그밖에 신고로 인한

신고자의 책임에 있어서 형의 감면제도 등이 있다.

참고로 신고자 보호의 전반적인 업무처리흐름도는 다음 페이지의<그림

5 -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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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보호보상과)

조사·확인
(보호보상과)

심의·의결
(위 원 회)

부패방지위원회

조치결과통보

①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또는
권고

(당해기관)

②
인사교류

요구
(행정자치
부장관또
는당해소
속기관장)

③
징계요구

(당해
기관)

④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

대상자)

⑤
징계요구

(당해
기관)

⑥
신변보호

요구

(관할
경찰서)

신분보장 신분공개여부확인 신변보호

<요구종류>

<접수절차>

<조사절차>

<심의절차>

통지

조치

의결내용 통보

·신분보장 요구(원상회복, 인사교류등)
·신분공개여부확인 요구
·신변보호 요구

·요구서 자료보완 요구
·접수처리부 기재
·접수처리상황 보고

그림5 - 6 신고자보호업무흐름도

요구서제출
(요구자)

·조사계획 수립
·관련자 조사 및 확인서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의안서 작성·보고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작성·서명



1) 비밀보장업무

부패방지위원회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서는 신고의 접수에서부터 위원회 의결까지 비공개 신고사항에 대한 비

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감사·조사기관

에 통보시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감사·수사기관에서도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

요한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

공개가 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조사하고, 신분비공개의 위반으로 인정

될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자가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부패방지위원

회에신분공개여부를확인요구할 경우에 이를 조사·처리한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신고업무종사자에게 비밀준수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각 신고사건

에 사건열람기록전을 부착하고 비공개사건에 대한 열람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고내용 등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거나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실시토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억제하고 있고, 아울러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받지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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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보장업무

신고자는 부패방지법 제3 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

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자가 이와 같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부

패방지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로부터 신분보장조치요구가 있으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또는

인사교류를 관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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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조치요구접수

⇩
신분보장조치요구 조사

⇩
신분보장조치요구심의·의결

⇩
신분보장조치요구의결사항조치

그림5 - 7 신분보장업무흐름도



3) 신변보호업무

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협조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제3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

방지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히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나

신체상의 상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신변보호조치요구’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심사국장전결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변보호조치 내용은 ①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 5가지가 있으며 이를 혼용한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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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요구접수

⇩
신변보호조치요구조사

⇩
신변보호조치요구심의·의결

⇩
신변보호조치요구의결사항 조치

그림5 - 8 신변보호업무흐름도



나. 신고자보호운영실적 및 활동

(1) 신고자보호제도운영정착 노력

1)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제정

부패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감사·수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와신분보장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신

고자 보호사무운영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

하여⌜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을 2002. 3. 4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3

호로 제정하였다.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요구자의 취소관련사항, 신분보장조치의 불

이행시 재요구 문제 등에 대한 지침 및 절차등을 세밀하게 정하였다. 또

한 신고자보호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업

무협조사항을 알려주어 총괄적인 신고자보호제도의 운영체계 기틀을 마

련하였다.

2) 신고자보호관련 종합개선방안 마련·시행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행정서비스 강

화를 통하여 신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2. 6월에 부패방지위원회 자체적으로 신고자보

호개선기획단을구성하여⌜신고자보호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종합개선방안은 신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신

고자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내부처리과정에서의 신고자 관리, 외부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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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2002. 7.29부터 시행하였다. 종합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내부처

리과정에서는 사건열람기록전 부착, 심사업무준칙 마련, 사건 배부시 상

피제 적용, 진정사항의 이송시 신고자 신분비밀보호 협조, 신고사항 이첩

시 수사기관의 협조사항 첨부, 관련기관간의 협조, 재판 등에 있어서의

신고자 조력 등이 있으며, 신고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

문변호사를 위촉·활용하며,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교류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신고자보호보상업무 매뉴얼⌟제작

신고자의 모든 의문이나 문제는 바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제로 인식하

고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 10.

24. ⌜신고자보호보상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찾아와 문의·상담을 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요령과 신고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신고자 보

호·보상제도에 관한 상담요령, 신고자보호보상업무에서의 단계별 처리

및 절차등을담아신고자상담·안내또는업무처리시활용토록하였다.

(2) 신고자보호업무실적및 상담활동

1) 신분보장·신변보호 실적

신고자보호업무에 대한 실적은 신고자의 요구와 직결되는데 2 0 0 2년도

의 신고자보호요구는〈표5 - 4 5〉와 같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

패방지위원회가 초창기인 데다가 부패행위 신고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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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풍습에 연유하여 아직까지 신고의식이 확산되지 않는 점과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신고자보호실적
(2002. 12. 31 기준, 단위: 건)

신분보장조치요구는 총 4건이 있었다.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내용은 인

사교류 요구가 1건이고, 인사교류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동시

에 요구한 것이 1건,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만을 요구한 것이 2건

으로, 현재 1건은 신분보장요구에 따른 조사를 마쳤고 3건은 조사 중에

있다.

신변보호조치요구는 총 3건이 접수되어, 1건은 신변보호의 타당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요구자의 주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토록 보호조치하였고, 2건은 요구자의 신변보호 요구가

있으면 긴급히 신변보호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예비조치를

강구하였다.

2) 신고자보호관련 상담활동

신고자보호제도관련 상담은〈표5 - 4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 0 7건으

로 월 평균 약 4 6건이며, 신분보장 상담이 62%, 신변보호 상담이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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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4 5

구 분 요구접수
조치완료

처리상황

진행중
비 고

신분보장 4 1 3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 요구

신변보호 3 1 2 군납관련자( 2건) 진행중

계 7 2 5



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통계에 집계하지 않은 신고상담도 다수 있다.

신고자보호상담실적
(기간: 2002.12.31 기준, 단위: 건)

상담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전화상담이 4 0 8건으로 8 0 %를 차지하고 있

는데, 이는 2002. 4월에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등에 1 0만부

의‘신고자보호·보상제도안내문’을 배포한 데 따른것으로 보여진다.

신고자보호관련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할 수 있는데, 이는 잠재된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다는 측면과 아직도 신

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3) 양심선언자초청간담회 개최

1) 개 요

신고자보호·보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피부에 닿는

보호대책을강구하고자기존의양심선언자들을초청, 2002. 3.25 ~ 3.29

중 3회에 걸쳐 2∼4명씩 소그룹 형태로 연쇄간담회를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소회의실에서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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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3 9 3 1 7 1

신분보장 3 1 5 2 6 1 4 8 6

신변보호 1 5 3 1 1 6 3 5 2

계 5 0 7 4 0 8 9 0 9

구 분 상담건수
상 담 유 형

비고
전화 방문 기타

표5 - 4 6



간담회에서는 이문옥 전감사관 등 총 1 0여명이 참석하여 과거 내부고

발에 따른 고난과 불이익에 대한 사례 및 신고자보호·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등을 교환하였다.

2) 주요 내용

참석자들의 주요 건의 및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고접수에 의한 수동적인 업무처리에서 적극적으

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과 조사·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

수였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부패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등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상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패방

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협조하여범국민적으로부패척결운동을

확산시키는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신고자보호·보상관련 사항으로는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약함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보호조치 권고를 이행하

지 않는 사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 신고자의 경제적·정신적 피

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부패방지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한 불응시 처벌

규정의 강화, 가장 적극적이고 최상의 신고의 유인책으로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특별승진제도와 같은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한논의가 있었다.

(4) 시민단체의견수렴활동

1) 개 요

부패행위 신고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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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인 신고

자보호·보상업무에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등을 위하여 3개반 7명으로

편성, 2002.10. 1∼11. 8까지전국 6개 도시의 시민단체, 공무원직장협

의회, 일선행정기관등을 순회방문하였다.

2) 주요 활동사항

지역 순회방문결과,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

간의 Hot Line이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환과 업무협조가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홍보물 또는 소식지를 정기

적으로 발간·배포토록 하며, 신고자에 대한 인사우대제도를 마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유발을 촉진시키고, 지방공무원에대한 단체장의 인사전횡

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패행위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는 어업구조조정 특별사업비의 부

당집행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의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예산지

원,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부패행위 내지는 정부예산낭

비 사례가 있었다.

그밖에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신

고자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지도 등을 점검하고 홍보활동

을 하였다.

(5) 신고자보호·보상연구용역 실시

1) 개 요

신고자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 등이 전무하여, 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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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령에 규정된 제도상의 문제점 발

굴 등을 통하여 신고자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 0 0 2 .

6.27 신고자 보호분야의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 등 3인과 연

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연구 진행상황 보고, 연구자와 보호보

상과 직원간의 간담회, 자체평가회의 등을 거쳐 동년 10. 31 ⌜각국의 부

패행위 신고자보호·보상제도에관한 비교연구⌟보고서의 연구용역을 마

쳤다.

2) 주요 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은 미국·영국·뉴우질랜드등 8개국의 신고자보호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부패통제 기관 및 제도와의 역할관계에 대한 정립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외국의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운영상

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신고자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과 신고자

보호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언급하고 있다.

3) 향후 조치 및 활용

연구결과에서 얻은 신고자보호·보상제도관련 외국 사례, 보호사무의

중요성, 향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2002.12. 2 부패방지위원

회에서 신고심사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그 활용방안을 검

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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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국의보호·보상제도고찰

1) 개 요

선진국의신고자보호·보상제도운영현황을고찰하기위하여2 0 0 2 .11 .

1 0 ~ 11 . 1 7까지 이상환 상임위원, 조희완 신고심사국장 등 5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ICAC) 및 퀸즈랜드주 범죄와부정조사위

원회(CMC), 뉴질랜드특수비리조사처( S F O )를 방문하였다.

2) 주요 활동내용

각 기관을 방문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관련자료를 받았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에서는 청장, 부청장 및 조사국장 등이 참

석하여 의견교환을 하였고, 동 기관은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하여 1 9 8 9

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부패문제

를 많이 해소하여 현재국민들로부터깊은신뢰를 받고있다. 

호주 퀸즈랜드 범죄와부정조사위원회는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중요범죄

척결 및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주 경찰과 법률·회계·IT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

하고있다.

선진 보호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와 관련법을 정리하여, 앞으로 제도개

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390•부패방지백서



다. 운영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활동평가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신고자보호제도를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운영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신고자보

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신고

자보호사무운영지침⌟제정, ⌜신고자보호·보상업무 매뉴얼⌟제작·배포,

그리고⌜신고자보호관련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신고자보

호제도의운영에있어서초석을쌓았다는데 그의미와성과가있다하겠다.

신고자의 고충을 듣고 신고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자

를 위한어떤 제도가 요구되는지를 알기위하여 실시한⌜양심선언자 초청

간담회⌟와⌜시민단체 등과의 대화⌟등은 가일층 신고자보호제도의 개

선·확충에 많은 보탬이 있었다고 본다. 그밖에 신고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선진국 보호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외국의 모범적인 보

호사례를 수집한 것은 신고자보호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에 있어서 논

리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신고자보호 요구처리실적이 많지 않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보장업무는 실질적으로 조사사항이 방대하고 신분보장이 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통계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향후 신고자보호제도에서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풀어

야 할 과제가 많은분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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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신고자 보호제도는 다른 사정기관과는 차별화 된 제도로서 그 운영의

성패는 부패척결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동 제도는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신고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령개정 등이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1)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권 강화

① 신고자 보호업무기능수행에 있어서 제한사항의 페지

부패방지법 제11조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2 1조는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청취 등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법 제2 1조 제2항에서

수사·감사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어 신고자보호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② 보호업무 조사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동 법 제3 2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신분보장요구에 따른 조사시 조사대

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진술,

조사방해 등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부과, 형사벌 등)이 없어 조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제재수단이 필요하다.

2) 신고자 신분보장 범위확대

①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명시및 절차마련

부패방지법 제2 6조에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 및 부패

392•부패방지백서



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선

언적 규정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관·감사원에 신고한 자를 신분보장대상

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법의 형평성 내지는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과의 협조사항 명시가 필요하다.

② 신고자 불이익사항의 예시명시

부패방지법 제3 2조 제1항 및 제2항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사항이 포

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해석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는 논란

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준거로서 (ⅰ) 징계처분 등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 (ⅱ) 전보·보직변경·근무평정·승진·교육등에 있

어서의 인사상 불이익 (ⅲ)신고의 취하 종용·회유 (ⅳ)조직적인 따돌림

등으로 인한신고자의 정신적 고통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③ 신고 이전에 받은불이익에 대한 신분보장

현행 부패방지법 제3 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

익을 받았을 경우에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

고의 경우에 신고자는 신고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상급자 내지는 소속기

관장 또는 감사부서 등에 조직내의 잘못된 사항(부패행위)에 대하여 건

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다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신고 전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신분보장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사항과 불이익처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보복

적인불이익처분인경우에는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근거마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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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처분 금지·중지

① 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동안 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중지 등

사후에 신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할 지라도

신고자에게는 처음과 같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회복이 불가능함으로 신고자의 소속기관은 신고접수를 알고 있는 때부터

신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혐의대상자에 대한징계 또는면직처리 금지

혐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경우에는 신고사건처리에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

여 신고사건 처리 중에 혐의대상자를 징계조치 또는 면직처리를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인사교류의 실효성 확보 등

① 인사교류에 대한구체적인 시행절차규정

인사교류에는 기관 상호간의 전직·파견·전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인사교류는 해당기관과의 협조 및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 1조제4항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교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94•부패방지백서



② 인사교류에서의신고자의 신분비밀 유지

인사교류는 신고자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행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기관에 알려진다면 인사

교류의 효과 내지는 취지가 반감됨으로 신고자라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

도록 인사교류 담당자는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5)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 0조의4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제1항제1호의

규정에‘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

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는 특별승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에부패행

위를 신고한 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

별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신고의 유발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신고자에게는최상의 보호책이 될 수 있을것이다.

6) 신고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에 대한 구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국

가에서 이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는 신고자의 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으

로써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지출 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신고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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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보상제도운영*

가. 신고자보상제도 개요

(1) 신고자보상제도 의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

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부패행위 신고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신고자보상업무 개요

1) 보상사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

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로 직접적인 공공

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한다. 

2) 보상금 산정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부패행위 발생기관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집필자 : 보호보상과박상욱 조사역



여부 및 정도등을조사·확인한다. 

보상금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인 보상대상가액의2% 내지 1 0 %를 지급하며 지급한

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표5 - 4 7 >와 같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

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하였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총 감액비율은

보상금의 5 0 %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

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 및 관련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

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 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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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1 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7 %

5억원 초과 2 0억원 이하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

2 0억원 초과 4 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

4 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

표5 - 4 7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보상금의 전부또는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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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안내

⇩
신고자 보상금지급신청접수

⇩
보상금지급관련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의결

⇩
전원회의에서보상금 지급여부·금액결정

⇩
보상금지급조치

그림5 - 9 신고자보상업무흐름도



(3) 신고자포상제도

1) 의 의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또는 기타 부패행위 신고가 국

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정부포상을 실시한다. 

2) 포상추천 방법

부패방지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부포상대상자를 추천하면 전원회

의에서 정부포상추천대상자를 의결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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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포상대상자추천

⇩
정부포상대상자추천의결

⇩
포상대상자통보(공적조서작성)

⇩
포상수여

그림5 - 1 0포상업무흐름도



나. 신고자보상제도 운영실적

(1) 「신고자 포상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제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2. 8.19 제1 6차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을 거쳐⌜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총 6장 4 2조, 14개 서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1장 총칙에는

지침의 제정목적, 제2장에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3장에는 보상사유

및 보상금 지급, 제4장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 사항,

제5장에는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6장

에는보상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보상심의위원회구성

1) 구성목적

부패방지법 제3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

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2 0 0 2 . 11. 4 제2 0차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상심의위원장

등을 임명함으로써보상심의위원회를구성하였다.  

2) 보상심의위원회 업무 및 구성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구성은 보상심의위원장 1인, 당연직 위

원 4인 및 위촉직 위원4인으로 구성된다.

400•부패방지백서



보상심의위원회위원및 선임방법

3)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02.12. 5 제1차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출장비 부정지급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일정액

이하의 보상대상가액은 보상금지급비율을 높여 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하고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야 한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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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심의

위 원 장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채일병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임명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이정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영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정해방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장

조희완

·재정경제부, 법무부, 기획예

산처 및 부패방지위원회 소

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

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각 1인

위촉직 위원

·법률전문가 : 박인환 변호사

·회계전문가 : 노석미 회계사

·감정평가전문가

: 김일수 감정평가사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

문석진 반부패국민연대 감사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

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회계·감정평가 전문가, 비

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위 원 선임방법

표5 - 4 8



(3)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보상금 지급

1) 부패신고 개요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단 각부서에서 근무지내 출장과 시외출장을

서무 담당직원이 매월 허위로 작성하여 부서당 4 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2 0 0 2 .

9.12 감사원에이첩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감사원 조사결과 ○○공단의 일부 부서에서 총 7 , 4 3 0 , 9 7 0원의 출장여

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으로 하여금 출장여비 허위

청구 관련자 1급 1명에 대하여 견책, 47명에게 경고 주의 조치하고, 잘

못 지급된 출장여비 7 , 4 3 0 , 9 7 0원을 회수조치하고 출장통제 강화 및 허

위출장자 중징계 조치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2)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신고자가2 0 0 2 . 11.19 보상금지급을신청함으로써동년12. 5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금액 등을 심의한 후 12.16 부패

방지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상대상가액의 1 0 %인 7 4 3 , 0 0 0원을 보상금

으로지급하도록 의결하여 지급하였다. 

(4) 신고자보상금의 비과세소득지정 건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과 유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

금,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

규칙제1 0조에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보상금 등과 형평을 기하고, 신고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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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효과를 제고하도

록 2002. 9.11 재경부에 신고자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5)  보상제도에대한 연구용역

1) 개 요

외국의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행 보상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02. 6.27 중앙대학교 박흥

식 교수 등 3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0.31 ⌜각국의 부패행

위 신고자보호·보상제도에관한비교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연구내용

① 외국의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미국은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 PA )과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 FCA)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FCA에서는 정부가 소송을 하

여 부정기업 등으로부터 부정금액을 되찾으면 상황에 따라 환수액의 1 5

∼3 0 %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1999. 7. 2 시행한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에서 고용권리법(Employing Rights Act, 1996)의 일부조

항을 확장하여 부패행위 제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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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없더라도 부패방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뿐 아

니라 정신적 피해, 사회적 불이익 등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현행의 보

상금 지급방식을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없는 10% 정률제 보상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상금지급 기준시점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정재산 몰수 또는

금액의 확정시기를 수입발생의 시점으로 보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6) 신고자보상관련 지방출장 홍보

1) 출장개요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고 신고자 보상제도를

설명하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패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2002.10. 1.∼11. 8, 6주간1주 2일씩 창원 등 6개 도시의

시민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등을순회방문하였다.

2) 주요활동 내용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부패행위 적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활동사항을 홍보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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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을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7) 신고자보상업무매뉴얼작성

신고자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10.24 ⌜신고자보상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동 매뉴얼에는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기술하여 부

정부패신고센터 상담 접수자, 신고사항 심사자가 상시적으로 업무에 참

고하도록 하여원활한 신고자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도록하였다. 

다. 신고자보상제도 운영평가

(1) 신고자보상제도의문제점

1) 신고자 보상요건의 엄격성

현행 신고자 보상제도는 보상금 지급을‘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대 또는 비용의 절감’의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이 제한되

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더라도 몰수 등의 부과 대상기업이 도산하거나 부패당

사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현행 신고자 보상제도는 신고자가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해 보상제도

의 취지가퇴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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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지급시기의 비현실성

신고자 보상금은 몰수 등의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

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 지

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위한 몰수 등의 부과 대

상기업이 도산하거나 부패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

수 등이 불가능하며, 부패행위자가소송을 통해 저항을 하는 경우 보상규

모 확정 후 수입확보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있으

므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는 것은보상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다. 

3)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지급율이 낮음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 및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내부제보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것

임에도, 현행 신고자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게

될 손해를 보전한다는 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권력형 부패 등에 관련된 신

고를촉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4) 신고자 보상제도 홍보 부족

일반 국민에 대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부패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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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과제

1)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없더라도 부패신

고가 공공기관이 입을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국민의 반부패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일

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입을 수 있

는 손해에 대한보전을 가능하게 한다.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시기의 조정

보상금 지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몰수 또는 회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신고자에 대한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3) 신고자 보상금 및 지급율의 상향조정

부패행위 신고자가 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고 권력형 부패

등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보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율을

상향조정하도록한다. 

4) 신고자 보상제도의 홍보 강화

일반 국민에게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하여 언론매체 및 지역시민단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홍보함으로써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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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보상제도 운영종합평가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해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면 부패방지법령상 보상요건의 엄격성, 보상제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려

는 보상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보상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신고자보상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상제도 운

영의 기반을 다졌고, 신고자보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상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신고자 보상관련 지방출장 등을 통해 지

역사회에 보상제도를 홍보한 것은 향후 보상제도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신고자 보상요건의 엄격성, 보상금 지급시기

및 보상금액의 비현실성 등은 향후 보상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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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부패방지시책추진평가*

1. 공공기관청렴도측정내용및 결과

가. 측정배경 및 취지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부패의 본질에 대한 규명을 통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단의 조

치가 요구된다. 부패본질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

직부패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부패유형, 부패수준 및 추이분석 파악 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

에 의존하는 사후 통제방법을 벗어나 부패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예방적

인 반부패 정책이 요구된다. 예방적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

정기관 또는 업무 분야별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황, 즉 요인이

성숙되어 부패가 유발될 가능성에 대한규명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노력이 객관적인 활동지표와 더불어 결과측면

에서도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부패발생의 원인을 부패유발 요인

들이어떻게 작용하며 변화되고 있는가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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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추

진하게 되었다.

나. 부패관련데이터 현황

지금까지 국내의 부정부패 자료라 하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

분실적을 기초로 작성된 비리실태 자료가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

부, 검찰청등 사정기관의 활동결과에 기초하여 추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정기관의 활동결과에 기초한 부패수준은 공직자에 국한되

어 있었으며, 그것도 국민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패정도와 상당

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료는 객관적 데이터라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확한 부패수준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처분 건수가 많은 싱가포

르의 경우 공무원들이 특별히 더 부패해서라기 보다는 싱가포르 사정당

국의 활동이 활발했고 사정결과에 따른 처벌이 엄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 자료가 부패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부

패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청렴도 측정이라고 한다면 조사대상으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민

원 경험자 등이 될 수 있다. 청렴도의측정 목적중 가장중요한 것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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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정의 서비스가 기관별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청

렴수준 또는 부패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를 계량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서는 이들 조사대상중 측정대상기관에서 민원 경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재 작성되고 있는 지수가 국내에서는 자치단체를

측정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와 경실련의 반부패지수가 있으며, 국외에

서는 World Economic Forum(WEF),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World Bank and Basel University, Political

Risk Service(PRS),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등국제기구에서

작성하는 국가별 부패지수가 있다.

다. 청렴도시험측정

앞에서 기술한 청렴도 측정을 위해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1 9 9 9년도에

청렴도 측정모형을 마련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험측정을

2 0 0 0년과 2 0 0 1년 총 3회에 걸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회

측정은 측정모형의 적정성 확인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측정대상기관을 확대, 2차·3차 시험측정을

실시하였다.

(1) 1차 시험측정 실시

2 0 0 0년 8월에‘행정기관별 청렴도 측정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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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측정 단계별 시험조사로서, 선정된 소수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시험측정대상기관은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기업 중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1년간 업무

처리 관계가 발생한 민원인으로서 인·허가, 서비스 구매, 보상, 기타 일

회적인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업무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

속과 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유지되는 민원인, 납품·시공 등 해당

기관과 사업·업무를 둘러싼 계약관계가 발생한 사업자와 민원인을 대상

으로하여실시하였다.

(2) 2차시험측정실시

1차때의 측정모형을 일부 보완하여 2 0 0 0년 11월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기관은 집행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청’단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으로서 대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2 3개 기관을 대상

으로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관별 표본은 1차 시험측정때와 같이 지난 1년간 조사대상

기관에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지난 1년간 조사대상기관과 용

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 지난 1년간 조사대상기관의 점검 등 관리대

상 사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타당성을 유지하

기 위해 무작위로 기관별 표본을 선정하고, 기관별 최저 표본 수는 3 0 0

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면접

조사’를 피하고 설문과 함께 조사의 취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

송한 뒤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우편조사와 전화조사의 결합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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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시험측정 실시

2차에 걸친 시험측정 결과를 토대로 2 0 0 0년 11월에 평가항목 등 측정

모형을 보완하여 향후 청렴도 측정결과를 시계열로 분석, 각 기관에 통보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지속적

인 부패방지시책의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안정적 모형을 만들기

위해실시 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은 부처 및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3 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대상기관별 표본은 기관당 4 0 0명으로 설

정 하였다. 전화 조사시 항목의 과다로 인한 비표본오차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항목수를 2 0 0 0년 1 8개에서 1 4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최

종적인 평가항목 보완을 중점 검토사항으로추진하였다.

라. 청렴도측정모형 및 내용

청렴도 또는 청렴수준이란 특정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공직수행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법령

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청렴도는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체계의 정립부터 측정

대상 선정, 명부수집, 측정 및 공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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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흐 름 도

(1) 청렴도구성체계

이러한 청렴도의 반대개념으로서‘부패에의 노출 정도’는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기관의 민원인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

는 부패실태’와‘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유발 요인들의 상태’로 구성

된다. 이때‘조사대상 기관의 민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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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체계 정립

측정대상 선정

·평가체계 → 조사항목 선정

·평가영역별가중치선정 → 전문가, 측정기관 의견 반영

·집계방식 → 금품규모 및 빈도 점수화, 

업무별 비중, 청렴도 산출범위

·기관 → 민원사무 종류 파악

·업무 → 업무성격 및 내용, 처리건수 파악

명 부 수 집

·제출대상기관 → 산하기관 파악

·업체 또는 기관명 → 전화번호 파악

측정 및 공표

·측정 → 민간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조사

·공표 → 분석 및 공표방안 마련



식하고 있는부패실태’는‘체감청렴도’로, 그리고‘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유발 요인들의 상태’는‘잠재청렴도’로 나타낸다. 즉‘체감청렴도’

는 부패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며, ‘잠재청렴도’(부패유

발 요인의 성숙)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의 상태, 곧 부패가 발

생할수 있는 개연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관계에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금품수수 등 부패에 대한

경험이 낮고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부패를 유발하

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감청렴도는 <표5 - 4 9 >에서나타난 바와 같이부패실태

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과 인식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

은 다시 3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된다.

체감청렴도의평가체계및 내용

민원인의 시각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는 잠재청

렴도는 부패유발 요인으로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의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시 8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된다

<표5-5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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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 영 역 하 위 영 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 인식

표5 - 4 9



잠재청렴도의평가체계 및 내용

(2) 가중치적용

청렴도의 평가영역별 구성은 부패에 대한 관심영역의 변화에 따라 구

성체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체계나 구성항목의 수에 따라 청렴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평가영역 및 구성 항목

별로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

하였다. 가중치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특정기관

의 민원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각 구성체계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학계나 연구기관, 측정대상기관의 감사관을 통해

평가체계별 중요도를 물어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표5 - 5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영역은 부패관련 전문가·민간단

체·연구원을, 하위영역 및 설문항목은 전문가 및 측정대상기관 감사관

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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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 영 역 하 위 영 역 설 문 항 목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잠재청렴도
정보공개의 역할 가능성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향응의 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

이의제기 용이성

표5 - 5 0



청렴도평가영역별가중치

(3) 청렴도점수

측정모형을 적용한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종합청렴도는

<표5 - 5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

렴한 것이다. 이러한 청렴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

도 역시 <표5-53>, <표5 - 5 4 >에 제시된 바와 같은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합청렴도의내용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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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 영 역 하 위 영 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0 . 4 9 )
부패경험( 0 . 4 8 )

금품/향응제공빈도 ( 0 . 5 4 )
금품/향응제공규모 ( 0 . 4 6 )

부패인식( 0 . 5 2 ) 금품/향응제공의정도인식 ( 1 . 0 0 )

업무환경( 0 . 2 4 )
금품/향응제공의관행화여부 ( 0 . 6 7 )
추가면담의필요성 ( 0 . 3 3 )

행정제도( 0 . 2 4 )
기준·절차의현실성 ( 0 . 5 7 )
정보공개의역할가능성 ( 0 . 4 3 )

잠재청렴도( 0 . 5 1 )
개인태도( 0 . 2 9 )

업무처리의공정성 ( 0 . 6 0 )
금품/향응의기대 ( 0 . 4 0 )

부패통제( 0 . 2 3 )
부패방지노력 ( 0 . 5 9 )
이의제기용이성 ( 0 . 4 1 )

〈가중치산출방식〉

Delphi 방식
쌍체비교( A H P )

고정총합척도법
(feedback 실시) (Constant Sum Method)

표5-51

·민원인들이 특정한 행정기관과의 업무처

리 과정에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경험이 전혀

없고, 아울러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는 상태로, 즉 부패

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냄

·업무처리과정에 민원인들은 비리를

실질적으로 모두 경험하거나 만연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아울러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 즉

부패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를 나타냄

청렴도1 0점 청렴도0점

표5 - 5 2



체감청렴도의내용과 의미

잠재청렴도의내용과 의미

청렴도는 체감영역의 부패에 대한 경험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폐쇄형 질문에서 제시하는 응답행태는

다음의 <표5 - 5 5 >와 같이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7점척도의 1 0점 환산방법

*단, 설문이청렴도와관련하여긍정적인내용으로구성된경우, 7점기준점수배정은역산되어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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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특정한 행정기관과의 업무처

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패를 경험하지

않고, 아울러 부패가 행해지고 있다고 전

혀 인식하지 않는 상태로, 즉 부패에대한

체감이 전혀없는 상태를 나타냄

·민원인들이 행정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

에서 실질적으로 부패를 상당부분 경험하

고, 아울러 부패가매우 널리 행해지고 있

다고 인식하는 상태로, 부패를 절대적으

로 체감하고 있는상태를나타냄

표5 - 5 3

청렴도1 0점 청렴도0점

·민원인들이 특정한 행정기관과의 업무처

리 과정에서 부패를유발하는 요인들이 전

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로, 즉 부패가발

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상태를나타냄

·업무처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당사자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아주 잘 갖추

어진 상태로, 즉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상태를나타냄

표5 - 5 4

청렴도1 0점 청렴도0점

표5 - 5 5

지 문 7점기준
1 0점 기준

( 7점 기준점수- 1 ) / 6×1 0

매우그렇다 1 0
그렇다 2 1 . 6 7
그런편이다 3 3 . 3 3
보통 4 5
아닌편이다 5 6 . 6 7
아니다 6 8 . 3 3
전혀아니다 7 1 0



(4) 금품제공규모 및 빈도의 점수화

7점 점수배정 방식의 적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체감 청렴도 내

의 부패에 대한 경험영역의 점수배정이다. 부패에 대한 경험영역 내의

‘금품제공빈도’및‘금품제공규모’의 설문에 대한 응답이 Likert Scale

형태를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금품제공 규모 및 빈도의 점수화를 위한 설문의 점수배정 및 점

수화 방법은 관련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 및 전문적 연구에 기초하여 결

정하였다. 시험측정 결과를 통해 볼 때 평균적으로 3∼9% 수준에 있는

금품제공률을 기관 전체의 점수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측정대상 업

무의 특성에 따라 제공규모나 빈도의 차가 커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규모

나 빈도의 간격을 가지고 점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그때 그때

의 사회적 인식의 차에 따라 금품제공 규모나 빈도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

해 다양한 이견이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부패정

도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점수화를 위해 제공규

모나 빈도에 따라 부패정도를 가능한 절대적 수준으로 나타내는 것은 지

양하고 주관적 반영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기술적 방법에 근거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간 상대적 평가 방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즉 7 1개 측정대상기관의 전체 금품제공 규모 및 빈도를 이

용하여 UCP(Upper Cut of Point)를구한 후 기관별 금품 제공비율 및

규모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법으로서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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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금품제공규모 점수= 10×(1-                          ) 

- 기관별 금품제공빈도 점수= 10×(1-                          )

단, UCP(Upper Cut of Point)는전체기관 평균(μ) 및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μ+ 2.0σ에 해당하는 값임.

이러한 점수화 방안은 비율척도를 서열척도로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정

보손실을 방지하고 기관별 변별력을 향상시키며 UCP 값을 고정함으로

써 장기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5) 청렴도측정대상 기관및 업무

이러한 청렴도는 7 1개 공공기관의 2001. 5. 1부터 2002. 4.30까지 1

년간의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대민(관)업무를 측

정대상업무로 하되, <표5 - 5 6 >과 같이 부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

순한행정절차에 의해처리되는 업무는 제외하였다. 

즉 업무의 선정기준은 부패방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청렴도 측정 목

적에 따라 인·허가, 지도점검 등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

무를측정대상으로선정한다. 업무 선정시 기관당 표본크기가 5 0 0표본이

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별로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별 표본수

를 5 0표본 이상으로 하면서 민원명부 수집기관에서 처리된 연간 건수를

감안하였으며, 모집단 자체가 적은 업무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수는 <표5 - 5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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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C P

기관별1인제공비율

U C P



청렴도 측정제외대상업무

· 업무상담, 정책(법률)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단순 대민업무 : 예) 질의응답

· 증명서 발급(권)업무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등 고충민원업무

· 서류의 신고, 접수로 종료되는 업무

단, 신고후 필증교부 등이 있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음

· 기타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

하지 않는 업무. 단, 기관의 특성상 주요 업무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음

기관별 측정대상업무수

주 : 경상남도와제주도는 각각5개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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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5 6

표5 - 5 7

기 관 명 개수 기 관 명 개수 기 관 명 개수 기 관 명 개수 기 관 명 개수

공정거래
4 과학기술부 3 해양수산부 9 철도청 5 한국전력공사 3

위원회

금융감독
4 문화관광부 4 관세청 5 국세청 5 농업기반공사 3

위원회

국가보훈처 5 농림부 7 병무청 6 검찰청 3 대한주택공사 5

재정경제부 3 산업자원부 5 문화재청 5 경찰청 5 한국수자원공사 5

기획예산처 1 정보통신부 6 특허청 5
식품의약품

5 한국도로공사 4
안전청

교육인적
4 보건복지부 4 조달청 7 해양경찰청 4 한국토지공사 5

자원부

법무부 5 환경부 7 농촌진흥청 3
1 6개각

4
시·도교육청

국방부 3 노동부 8 산림청 7 7개각 시 6

행정자치부 4 건설교통부 6 중소기업청 8 9개각 도 6 총 3 4 8종



(6) 측정대상업무의비중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대민(관)업무

의 종류를 파악한 후 측정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업무는 기관에서 1년간 처리한 실적중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가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청렴도는 목적상 부패발생가능성의 소지가 없

다고 판단되는 단순업무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업무가 기관에

서 수행하는 모든 대민(관)업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대상업무만을 가

지고비중을 산정하여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확할 수는없을것이다.

또한 업무별 표본의 크기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self-weighting 방

식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측정대상업무별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모

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매년 측정대상기관의 본부는

물론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처리 건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클 뿐더러 그렇게 파악한 모집단에 비례하여 표본을

선정할 경우 등록, 신고 등 단순한 업무의 처리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패방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업무에 거의 표본 배정이 되지 않는 근

본적인 문제가 발생됨으로써청렴도의 목적자체가상실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입인력으로 업무비중을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

으나 아직까지는 각 기관에서 업무별 직위분류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 투입인력 산정이 곤란하며, 투입인력의 중복이 발생하여 기관의

지방 하부조직에서 담당하는 단순업무가 과도하게 큰 비중을 갖는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또다른 과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비중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임의적인 조작이 발생치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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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하여 기관의 측정업무간 비중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7) 청렴도산출방식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합청렴도는 이미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부패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부패

에 대한 개인차원에서의 인식과 경험을 나타내는 체감청렴도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잠재청렴도를 가중평균한 것이며 이

들 청렴도는 각각의 구성항목별 가중치가 반영되어 계산된다. 결론적으

로 각 영역별 청렴도의 산정방식은 <표5 - 5 8 >과 같다.

평가영역별청렴도산정방식

* 종합 청렴도는업무별 점수의 단순평균이며, 각영역별 가중치의합은 1임.

마. 청렴도측정결과 요약

(1) 평가영역별 측정결과

7 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 0점 만

점에 6 . 4 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보통’이상, ‘다소 청렴한 편’사이

에 위치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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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부패체감도×가중치 + 부패잠재도×가중치)

체감청렴도 (부패경험차원의점수×가중치+ 부패인식차원의점수×가중치)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등 4가지 차원의 점수×가중치)

각하위영역점수 (항목점수×가중치)

표5 - 5 8



종합청렴도를구성하는 상위영역별로는부패실태를 반영하는 체감청렴

도가 6 . 5 2점, 부패발생 가능성을 반영하는 잠재청렴도가 6 . 3 3점으로 점

수상으로는 체감청렴도가 잠재청렴도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영역

간 점수의 차이에 의미를 부여 하는데는 주의가 따른다. 즉 체감청렴도를

구성하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체감청렴도와 잠재

청렴도의 점수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체감청렴도의 하위영역 중 부패인식 영역은 6 . 6 5점인데 이 영역은 평

가체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된 영역으로 개별항목의 점

수가 바로 하위영역의 점수가 된다. 부패경험영역은 6 . 3 9점으로 이는 금

품/향응 제공 빈도 6 . 3 1점, 금품/향응 제공규모 6 . 4 8점의 가중평균으로

집계된 점수이다.

체감영역의청렴도

잠재청렴도를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 중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역

은 업무환경 영역으로 7 . 3 3점이며 설문항목 중‘금품/향응제공의 관행

화’가 7 . 7 8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태도 영역은 6 . 5 4점으로 설

문항목 중에서는‘업무처리의 공정성’점수가 6 . 6 9점으로 높았다. 

반면 낮게 평가된 영역은 부패통제 영역으로 5 . 6 2점이며 개별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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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영역 점수 하위영역 점수 설 문 항 목 점수

체감청렴도 6 . 5 2

부패인식 6 . 6 5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 인식 6 . 6 5

부패경험 6 . 3 9
금품·향응 제공 빈도 6 . 3 1

금품·향응 제공 규모 6 .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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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의제기 용이성’이 4 . 9 3점으로 특히 낮았으며, 행정제도 영역은

5 . 7 4점이고 설문항목 중‘정보공개 정도’의 점수가 5 . 4 7점으로 낮게 평

가되었다.

잠재영역의청렴도

(2) 기관유형별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을 5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종합청렴도는 1 6개

시·도 교육청이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위원회 포함), 청,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다

른 기관유형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촌지수수 등 일부 주요 관심대상은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행태로 볼 수가없어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패의 실태를 나타내는 체감청렴도에서는 1 6개 시·도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5 . 2 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품/향응의 제공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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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영역 점수 하위영역 점수 설 문 항 목 점수

업무환경 7 . 3 3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7 . 7 8

추가면담의 필요성 6 . 4 2

행정제도 5 . 7 4
기준·절차의 현실성 5 . 9 5

잠재청렴도 6 . 3 3 정보공개의 정도 5 . 4 7

개인태도 6 . 5 4
업무처리의 공정성 6 . 6 9

금품·향응의 기대 6 . 3 1

부패통제 5 . 6 2
부패방지 노력도 6 . 1 0

이의제기 용이성 4 . 9 3

표5 - 6 0



다른 기관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부패경험’영역의 점수가 특히 낮

은 것에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유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에서는 공기업과 청단위 중앙

행정기관이 각각 6 . 0 2점, 6.0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금

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및 추가면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업무환경’영

역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이나 금품/향응의 개인적 기대를 나타내는‘개인

태도’영역 및 부패방지노력도에서 다른 기관유형들 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준·절차의 현실성

및 정보공개의 정도를 나타내는‘행정제도’영역과이의제기 용이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것에 기인하였다.

기관유형별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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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1

6 . 4 3 6 . 5 2 6 . 6 5 6 . 3 9 6 . 3 3 7 . 3 3 5 . 7 4 6 . 5 4 5 . 6 2

6 . 5 2 6 . 7 1 6 . 8 2 6 . 5 9 6 . 3 3 7 . 3 9 5 . 6 5 6 . 6 1 5 . 5 6

6 . 3 3 6 . 6 3 6 . 2 1 7 . 0 9 6 . 0 3 6 . 9 1 5 . 5 6 6 . 1 6 5 . 4 4

5 . 7 4 5 . 2 6 6 . 3 4 4 . 1 1 6 . 2 0 7 . 0 8 5 . 7 3 6 . 3 8 5 . 5 2

7 . 2 2 7 . 6 1 7 . 3 2 7 . 9 1 6 . 8 4 8 . 0 6 6 . 0 6 7 . 1 0 6 . 0 1

6 . 0 8 6 . 1 5 6 . 2 0 6 . 1 0 6 . 0 2 6 . 8 0 5 . 6 4 6 . 1 2 5 . 4 6

기관유형
종합

청렴도
체감

청렴도
부패
인식

잠재

청렴도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부패
경험

전 체

중앙부처

청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체감청렴도내 부패경험 영역 중 금품/향응의 제공경험이 있는 제공자

의 비율은 전체의 4 . 1 %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의 제공률이 5 . 6 %

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 1인당 평균 제공빈도 및 규모는 전체 평균이

0 . 1 3회, 3.00만원인데 이 역시 지자체가 0 . 2 1회, 4.76만원으로 가장 높

았다.

기관유형별금품/향응관련지표

금품/향응 제공자의 제공빈도는‘1번’제공한 응답자가 26.3%, ‘2번’

은 2 9 . 5 %로 전체의 5 5 . 8 %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이며‘8번 이상’도

11 . 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제공자의 제공규모는

‘6∼1 5만원’이 19.5%, ‘1 6∼3 0만원’이 1 8 . 5 %로 다수이나‘2 0 1만원

이상’도 1 5 . 5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 단위 중앙행정기

관과 광역지자체는‘2 0 1만원 이상’의 비중이 각각 18.6%, 18.4%로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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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0 . 1 3 3 . 0 0

4 . 0 0 . 1 1 2 . 7 7

3 . 5 0 . 0 9 2 . 4 4

5 . 6 0 . 2 1 4 . 7 6

3 . 1 0 . 0 7 1 . 5 9

4 . 3 0 . 1 7 4 . 0 9

표5 - 6 2

기 관 유 형 제공자율( % ) 응답자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평균
제공규모(만원)

전 체 기 관

중 앙 부 처

청

지 자 체

교 육 청

공 기 업



기관유형별금품/향응제공빈도및 규모

업종별 청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기관 응답자중 건설업과 관련된

민원인의 평균 금품/향응 제공률은 7.8%, 평균 제공빈도는 0 . 2 7회, 평균

제공규모는 7 . 3 4만원으로 부패경험이 타 업종 비해 상당히 높아‘공사 관

련 업무’에 대한부패통제의강화가가장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별금품/향응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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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0 . 0 9 2 . 4 1

7 . 8 0 . 2 7 7 . 3 4

3 . 8 0 . 1 3 2 . 7 8

4 . 7 0 . 1 6 3 . 1 4

1 . 7 0 . 0 3 0 . 5 3

3 . 6 0 . 1 3 2 . 5 9

표5 - 6 4

기 관 유 형 제공자율( % ) 응답자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평균
제공규모(만원)

제 조 업

건 설 업

도 / 소 매 업

운수/창고/통신업

교 육 / 연 구

기 타

전 체 2 6 . 3 2 9 . 5 1 8 . 0 1 1 . 4 2 . 9 1 1 . 8 7 . 5 1 9 . 5 1 8 . 5 1 2 . 7 1 4 . 9 1 1 . 3 1 5 . 5

중앙부처 3 2 . 0 2 7 . 6 1 8 . 8 1 0 . 7 3 . 1 7 . 8 4 . 8 2 5 . 2 2 0 . 6 1 2 . 7 1 0 . 4 1 0 . 7 1 5 . 5

청 2 1 . 6 3 3 . 4 2 0 . 6 1 3 . 3 2 . 7 8 . 5 5 . 8 1 1 . 5 2 5 . 0 1 0 . 6 1 7 . 4 1 1 . 1 1 8 . 6

지 자 체 2 1 . 1 3 0 . 3 1 6 . 8 1 3 . 2 2 . 7 1 5 . 8 7 . 1 1 1 . 0 1 8 . 3 1 6 . 0 1 8 . 9 1 0 . 2 1 8 . 4

교 육 청 2 5 . 8 3 3 . 5 1 8 . 0 9 . 0 3 . 1 1 0 . 7 1 1 . 9 2 4 . 1 1 6 . 2 8 . 6 1 5 . 6 1 0 . 6 1 3 . 0

공 기 업 2 7 . 1 2 2 . 6 1 8 . 4 1 3 . 1 2 . 9 1 5 . 9 7 . 7 1 4 . 1 1 5 . 4 1 1 . 8 1 8 . 1 1 6 . 6 1 6 . 3

표5 - 6 3

기관유형
1번 2 3 4 ~ 5 6 ~ 7 8번

이상
5만원
이하

금품/향응제공빈도

6 ~ 1 51 6 ~ 3 03 1 ~ 5 05 1 ~ 1 0 01 0 1 ~ 2 0 0
2 0 1만
원이상

금품/향응제공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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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청렴도 측정결과는 측정대상기관별로 취약분야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이들 업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요인에 기인

하는가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패척결

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

된다.

2. 2002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평가

내용및 평가결과*

가. 목표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참여의 정도를 진

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

해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평가하는바, 이를 달

성하기 위한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

다. 일반적으로 모든 평가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공정성의 확보’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역설적으로 평가의 과정이나 결과가‘공정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집필자: 평가조사담당관실박세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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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자료로서의 가치를 이미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참여 정도의 정밀한 진단 및 비교분석이

다.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시책의 실태를 정확

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해당 기관내에서 부지불식

간에 자행되고 있는 부패행위나 관행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정행위들이

얼마나 많이잔존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추출 및 제도개선

의 적극 반영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로 부패척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분히 단편적 또는 임시 대증적으로 부패방

지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과정

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점을 철저히 밝히고자 한다.

넷째,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실천 노력 유도 및 우수사례

의 확산이다. 각급 행정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은 매우 유용한 발전의 계기

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폐쇄적

행태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널리 시

행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선진 부패방지대책 강구이다. 부패문제

는 대개 유형무형의‘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

과 받는 사람의 연결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매우 중요

한 관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 ‘주고 받는’부패의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

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평가의 궁

극적인 목표를 두고있다.

나. 추진체계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유용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3 Top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단위체계간의연계성을 최대화 하도록 하였다.

첫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시행착오를 예방

하기 위해 학계, 공직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시책평가기획단」을 구

성 운영하였다. 시책평가기획단은 평가에 대한 총괄 기획 및 부패방지위

원회의 실무추진에 대한 지도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실제 평가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의「한국행정연구

원」을 적극 활용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1 9명의 평가위원을 엄

선하여 별도로 위촉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한 결과를 분석 검토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직접 관련된 각급 공공기관이다. 부패방지

위원회에서는 평가과제를 직접 관리하고 각급 공공기관이 부패방지시책

을 이행토록 유도하며,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부패방지시책을 현장

에서 추진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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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계획

(1) 추진일정

2 0 0 2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8월부터 시작하여 1 2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세부일정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였다. 단계별 추

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전문기관에평가과제및 모델개발, 결과분석용역의뢰( 8월중)

2단계 : 추진실적에대한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1 0 - 1 2월중)

3단계 : 최종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2003. 1월중) 

(2)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부패방지법 제2조에 규정한 모든‘공공기관’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 부패방지법 제2조에 규정한 모든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5 7개

- 1 8부, 4처, 16청, 대통령직속기관 12,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

실, 위원회 5

▲ 지방행정기관2 6 4개

- 1 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기초자치단체, 16개시도교육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1 3개

그러나, 2002년도가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해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선별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상은 총 7 4개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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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4 2개) : 18부, 4처, 15청, 위원회5

▲ 지방행정기관( 3 2개) : 16개광역자치단체, 16개교육자치단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2 0 0 2년도 평가결과 및 금후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 평가과제

평가과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평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는 기시달된「부패방지기본계획」을 토대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수립

한「2 0 0 2년도 부패방지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

국행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과제를 발굴

하였으며, 또한 발굴된 평가과제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시책평가기

획단」회의에 상정하고 심도있는 토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함으로서 다

음과 같이평가과제를 확정하였다.

첫째, 모든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8개의 공통과제’이다.

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각종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 청렴 서약제 시행

- 전자 입찰제 시행

- 수의계약제도의개선등

③ 반부패 교육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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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홍보활동

- 대공무원 반부패 교육

- 시민단체등과반부패 연계활동

- 반부패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등

④ 비리공직자 적발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 적발 실적(내부적발인원/외부적발인원)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실적등

⑤ 인사운영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⑥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⑦ 행정 과정에 대한시민참여 확대 ⑧ 자체감찰 역량강화

둘째,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 추진하는‘자율과제’로서 이

를 다시3개분야로 구분하였다.

① 행정개혁과제

- 4 2 0대 행정개혁과제중에서 이미 완료한 과제는 제외하고, 현재‘추

진중’인 과제만을 대상으로 하되 이미‘공통과제’에 포함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과제

② 부방위에서 통보한 부패방지기본계획상의과제

- 「부패방지대책추진지침」상의부패방지시책중‘공통과제’에 포함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

- 「부패방지 기본계획」상의 부패방지시책 중‘공통과제’에 포함된 과

제를제외한 나머지 과제

③ 자체 선정과제

- 각급 기관별로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한 과제 중에서 부

패방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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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발굴된 과제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하는 수단적· 절차

적인 사항으로서 사실상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며,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평가과제별로 핵심요인을 분석하

고, 계획 → 집행 → 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선

정하였으며, 선정된 평가지표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과정을

거쳤고, 검토결과를「시책평가기획단」에 상정하여 의견 수렴후 최종 확

정하였다. 이를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따라‘공통과제’에 대하여 계획-집행-성과분야를 6개 평가영역으

로 구분하고, 과제별 추진실적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모

구 분 계 획 집 행 성 과

평가영역
·투입요소 ·기관장 관심의 정도 ·이행도

·산출계획 ·추진체계 ·부패방지에대한 성과도

·사업계획의수립여부

- 지침, 관련규정등 포함

- 수립 시점

- 문제점과기대효과, 수단

등의 포함, 상호연계성

·목표의 적절성

- 목표수준의적절성

- 계획 대목표의 적절성

- 목표 수정여부 및 사유

평가지표

·기관장 관심의 정도

- 기관장결재및 선결 여부

- 기관장의지시사항

- 기관장의교육 참여실적

·추진체계의적절성

- 목표달성을위한적합성

- 기획단, 위원회, 전담부서

및 직원, T/F의유무

- 추진조직의구성

(소속, 직급, 직위등)

- 추진체계의역할 구분

·이행도 평가

- 계획에충실한 집행

여부

- 미집행에대한사유 및

개선의 정도

·성과 평가

- 과제별부패방지기여도

- 부작용에대한개선

노력

- 기대 이상의 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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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A - E등급의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자율과제’에 대하여 부

패방지 효과성과 과제의 창의성 및 구체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A - E등

급의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바. 평가결과

먼저, 과제별로는 8개 공통과제 중에서 예산의 투입량이 적고 시행절

차가 간단한‘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반부패 교육 및 홍보활동’에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행정정보 공개 확대’등에서는 컴퓨터 보급 확산 및 인

터넷사용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율과제는 총6 5 4개가 제출되

었으나 부패방지와 관련성이 부족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7 5개를 우수과

제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타 기관에 수범

사례로 적극전파확산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7 4개 기관을 규모 및 기능이 유사한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부패방지에 대한 실적의 우열을 상대 비교하면, 15개 청단위와

1 6개 광역자치단체가 2 2개 부처 및 5개 위원회 단위, 16개 교육청 단위

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 1 8부, 4처, 5위원회>

중앙기관의 특성상‘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기획기능에 있

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상대적으로‘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

화’를 비롯한 집행기능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7개 기관 중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보훈처가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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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개 청 단위>

비교적 집행기능이 많은 청 단위의 특성상‘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부의‘민원서비스혁

신시스템( G 4 C )’의 조기 정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며, 15개 기관

중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이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

주로 집행기능이 대부분인 자치단체의 특성상‘인사행정의 투명성 제

고’와‘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행정

정보의 공개 확대’와‘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폐쇄적 행정행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16개 기관 중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

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6개 교육청 단위>

주로 집행기능이 대부분인 교육청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행

태를 보이고 있으며‘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았으나‘행정정보의 공개 확대’와‘행정과정에시민참여 확대’에서는 대

부분의 기관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단순 정보 제공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부패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16개 기관

중 경상남도교육청이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추후 최종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기관별·과제별 취약 분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각급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각종 부패방지시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3. 부패관련인식도조사*

가. 개 요

부패 관련 인식도 조사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외국인 등을 대상

으로 부패수준 및 부패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등 부패실태에 대

한 인식 및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맑고 투명한

국가건설과 부패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0 0 2년도 부패 관련 내국인 인식도 조사는 분기 단위로 1차( 3 . 3 0∼

4.3), 2차( 7 . 11∼7.15), 3차( 1 0 . 11∼10.15), 4차( 1 2 . 2 0∼1 2 . 2 4 )에 걸

쳐, 외국인 인식도 조사는 연말( 11 . 2 1 ~ 1 2 . 2 3 )에 민간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과 표본규모는 각

조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일반국민 1 , 5 0 0명, 공무원 5 0 0명, 전문가

1 0 0명, 외국인 1 5 0명을기본으로 하여조사가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은 조사실시일 현재 만 2 0세 이상인 성인 남녀로 지역·성·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체계적 추출을 하였으

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

역·기관·직급별로 비례할당 추출했으며, 전문가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서 보유중인 전문가 리스트에서 1 0 0명을임의할당 추출하였다. 

외국인은 산업자원부에서 2 0 0 1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산업·국가별로 비례 할당했으며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외국인

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에

서 보유 중인외국인 리스트에서 표본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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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평가조사담당관실안준호사무관



조사방식은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외국인모두 전화조사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 ±2 . 5 3 % P, 공무원 ±4.38%P 내

외이다.

조사항목은 주로 부패 일반사항, 부패방지위원회 관련사항으로 동일

항목이 여러 차례 조사되었으나 아래에서는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계열 변화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내국인조사결과 요약

(1) 공직부문의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인식

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일반국민의 5 3 . 1 %는 공무원이‘부패하다’고 인식하고, 9.1% 만이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공직부문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이 매우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별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부패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

나, 공무원은부패수준을 매우낮게인식하고 있다.

* 일반국민·공무원은1 2월 조사기준이고, 전문가는1 0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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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패 보 통 부패하지않음 잘 모름

일 반 인 5 3 . 1 3 2 . 4 9 . 1 5 . 4

공 무 원 5 . 4 2 1 . 0 7 1 . 6 2 . 0

전 문 가 6 2 . 0 3 0 . 0 6 . 0 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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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월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일반국민이‘부패하다’고 인식하

는 비율은65.5%, 59.9%, 53.1%로일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1년 전과 비교한 공직부문의 부패수준

일반국민은 1년 전과 비교한 부패수준을‘감소‘ 31.4%, ‘비슷’

48.9%, ‘증가’1 0 . 6 %로 응답하여‘개선되지 않았다’(‘증가’와‘비슷’

포함)는 의견이 5 9 . 5 %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별

로 부패가‘감소했다’는 의견은 공무원이 6 3 . 0 %로 가장 높게나타나 일

반국민 및 전문가와 공무원간의 인식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일반국민·공무원은1 2월 조사기준이고, 전문가는1 0월 기준임.

’0 1 . 1 1 ’0 2 . 4 ’0 2 . 1 0 ’0 2 . 1 2

4.5 3 . 8 5 . 1 9 . 1

71.6 6 5 . 5 5 9 . 9 5 3 . 1

부패함
부패안함

구 분 감 소 비 슷 증 가 잘모름/무응답

일 반 인 3 1 . 4 4 8 . 9 1 0 . 6 9 . 1

공 무 원 6 3 . 0 2 9 . 2 1 . 2 6 . 6

전 문 가 1 5 . 0 5 9 . 0 1 8 . 0 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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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복수응답)

일반국민은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를 정치

93.3%, 사법 30.7%, 행정 24.8%, 언론 22.6% 등의 순으로 인식하여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치분야를 제외하고, 일반국민은 상대적으로 사법부문의 부패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는 언론의 부패를 상대

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10월조사결과기준임

4)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행정분야별로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의 경우 건설·건

축이 6 6 . 5 %로 가장 높고, 법무 54.8%, 경찰 52.6%, 세무 49.8%, 국

방·병무 44.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방은 10.6%, 조달은 2 5 . 3 %

로 상대적으로 부패수준이 낮은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별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건설·건축 분야, 공무원은 법무

분야의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것으로 응답하였다.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정기능분야 중 부패

수준이 높은 건설·건축, 법무, 경찰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정 치 사 법 언 론 행 정 공 기 업 민간기업 무 응 답

일반인 9 3 . 3 3 0 . 7 2 2 . 6 2 4 . 8 1 8 . 5 4 . 9 0 . 4

공무원 8 9 . 4 3 3 . 0 4 8 . 4 4 . 0 1 2 . 8 8 . 2 0 . 8

전문가 9 1 . 0 2 1 . 0 3 2 . 0 2 0 . 0 2 3 . 0 9 . 0 -



* 일반국민·공무원은1 2월 조사기준이고, 전문가는1 0월 기준임.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일반국민의 행정분야별 부패인식 수준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금품 또는접대제공 및 법규준수에 대한인식

1)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이나 촌지의 규모

뇌물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접대 제공규모와 관련하여, ‘금액에 상관없

이’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일반국민은 60.3%, 공무원은45.2%, 전문

가는 4 1 . 0 %가 응답하여 일반국민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뇌물의 규모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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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6 7 . 5 6 6 . 5
6 3 . 1

5 4 . 8 5 7 . 4
5 2 . 6

6 2 . 7

4 9 . 8

5 9 . 5

4 4 . 5
5 1 . 0

4 1 . 84 4 . 8
3 7 . 5 3 7 . 1

3 3 . 9
3 0 . 1

2 5 . 3

1 2 . 6 1 0 . 6

법무 경찰 세무 국방/병무 교육 보건/위생 환경 조달 소방

2002.  4
2002. 10
2002. 12

구 분 건축/건설 법 무 세 무 국방/병무 경 찰 교 육 보건/위생 환 경 조 달 소 방

일반인 6 6 . 5 5 4 . 8 4 9 . 8 4 4 . 5 5 2 . 6 4 1 . 8 3 7 . 5 3 3 . 9 2 5 . 3 1 0 . 6

공무원 3 4 . 6 4 0 . 6 2 8 . 8 2 3 . 2 3 9 . 6 2 6 . 4 1 9 . 2 1 0 . 8 9 . 2 7 . 4

전문가 7 8 . 0 6 1 . 0 7 2 . 0 7 1 . 0 7 2 . 0 6 3 . 0 5 2 . 0 3 3 . 0 4 5 . 0 3 0 . 0



* 10월조사결과기준임

2) 촌지·전별금·사례금 제공의 부패행위 해당 여부

촌지·전별금·사례금 등을 주고 받는 것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77.9%, 공무원의 5 0 . 2 %가‘그렇다’고 응답하

여 음성적인 사회관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12월조사결과기준임

3)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은 77.8%, 공무원은 5 9 . 2 %가‘공감한다’고 응답하여

법규 준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향후법규 준

수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한 의식개혁이이루어져야할 것으로분석된다.

* 12월조사결과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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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두해당 1만원 3만원 5만원 1 0만원 3 0만원 해당안됨 무응답

일반인 6 0 . 3 1 . 5 3 . 3 6 . 2 1 5 . 8 8 . 2 4 . 3 0 . 4

공무원 4 5 . 2 2 . 0 3 . 8 1 1 . 8 1 9 . 4 8 . 4 8 . 2 1 . 2

전문가 4 1 . 0 4 . 0 8 . 0 1 6 . 0 1 7 . 0 1 1 . 0 3 . 0 -

구 분 해당함 해당하지않음 잘 모름

일 반 인 77. 9 1 6 . 1 5 . 9

공 무 원 5 0 . 2 4 6 . 4 3 . 4

구 분 공감 비공감 잘 모름

일반인 7 7 . 8 2 0 . 6 1 . 6

공무원 5 9 . 2 4 0 . 2 0 . 6



4) 민간의 부패성향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은 금품 또는 접대를 제공해서 이익이 된다면‘불법을 해서라

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접대를 제공한다’고 6 0 . 6 %가 응답하여 사회

주변의 부패친화적 성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12월조사결과기준임

5) 금품 또는 접대 제공 경험

행정기관과 업무상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

해 금품 또는 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10월 조사에

서는 6 1 5명의 행정기관 접촉자 중 4 9명이 제공하여 제공율은 8 . 0 %로

나타났고, 12월 조사에서는 행정기관 접촉자 8 6 5명 중 3 9명이 제공하여

제공율은 4 . 5 %로 나타나 행정기관 접촉자 변화로 제공율은 조금 감소하

였다.

(3) 부패행위신고에 대한인식

1) 부패행위 신고의향

부정·비리를 알게된 때 5 1 . 4 %의 일반국민이‘신고하겠다’고 응답하

고 4 0 . 8 %가‘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하지 않겠다’로

응답한 공무원은 4 2 . 4 %로 공무원의 신고의지가 일반국민 보다 약간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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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러함 보통 그렇지않음 잘 모름

일반인 6 0 . 6 7 . 6 2 8 . 2 3 . 6



* 12월조사결과기준임

2) 부패행위 신고대상기관(신고자 기준)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대해 일반국민은 부패방지위원회 32.1%, 시민단

체 28.7%, 해당기관 감사부서 1 9 . 8 %로 응답했고, 공무원은 해당기관

감사부서 52.6%, 부패방지위원회 29.5%, 감사원 8 . 0 %의 순으로 응답

하였다. 

* 12월조사결과기준임

3) 부패행위 비신고 이유(비신고자 기준)

일반국민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4 0 . 1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개인적인 불편과 손해 염려’26.3%, ‘관

련자와의 인간적 관계’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관련자와

의 인간적 관계’가 4 3 . 8 %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향후 신고율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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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고 신고 안함 잘모름

일 반 인 5 1 . 4 4 0 . 8 7 . 8

공 무 원 5 0 . 2 4 2 . 4 7 . 4

구 분 부 방 위 시민단체
해당기관

검찰/경찰 감 사 원 청 와 대 무 응 답
감사부서

일반국민 3 2 . 1 2 8 . 7 1 9 . 8 1 2 . 5 3 . 4 2 . 2 1 . 2

공 무 원 2 9 . 5 3 . 6 5 2 . 6 4 . 0 8 . 0 1 . 2 1 . 2



* 12월조사결과기준임

(4) 부패발생의 원인, 청렴도 향상 과제 및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인식

1) 부패발생의 원인(복수응답)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일반 국민의 7 1 . 1 %가‘편법동원 이기주의’를 지

적하고, 그 다음으로‘연고중시 접대문화’29.5%, ‘부패유발 정치구조’

2 5 . 2 %를 지적하여, 개인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국민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4월조사결과기준임.

2)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규제

완화등 제도정비’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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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4 0 . 1 2 6 . 3 1 9 . 4 8 . 1 4 . 8 1 . 3

공무원 1 9 . 3 2 6 . 9 4 3 . 8 4 . 4 4 . 6 4 . 0

구 분
별효과가 개인불편과 관련자와의 보복·불이익 신고방법

기 타
없어서 손해염려 인간적관계 두려워서 몰라서

일반인 7 1 . 1 2 5 . 2 2 9 . 5 2 3 . 5 1 7 . 5 2 8 . 2 1 . 2

공무원 6 1 . 0 3 9 . 6 2 4 . 6 2 2 . 8 4 3 . 4 4 . 4 0 . 6

전문가 5 1 . 0 4 3 . 0 2 4 . 0 3 9 . 0 1 9 . 0 2 1 . 0 1 . 0

제도미흡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공무원의
낮은보수
근무여건

사정기관
적발처벌
부족

무응답구 분
편법동원
이기주의

부패유발
정치구조

연고중시
접대촌지
문화



* 일반국민·공무원은1 2월 조사기준이고, 전문가는1 0월 기준임.

3)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별로 공무원은‘노력하고 있다’의 비율이 5 6 . 6 %로 높고,

일반국민과 전문가는‘노력하지 않고 있다’의 비중 각 53.6%, 44.0%

로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10월조사결과기준임.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하여 일반국민의 경우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감소 3 7 . 1 %에서 2 4 . 2 %로 일부 감소

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의 비율이 증가 4 3 . 3 %에서 5 3 . 6 %로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비해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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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일 반 국 민 공 무 원 전 문 가

1. 공무원의윤리의식제고 2 4 . 6 1 3 . 6 1 9 . 0

2. 접대·촌지등일반화된음성적관행개선 2 3 . 3 2 2 . 0 1 8 . 0

3. 불합리한규제완화등제도정비 2 6 . 9 4 9 . 2 4 5 . 0

4. 사정기관의적발, 처벌기능강화 2 0 . 0 1 0 . 0 1 6 . 0

5. 국내외홍보활동강화 3 . 6 3 . 4 1 . 0

구 분 노 력 함 보 통 노력하지않음 무 응 답

일 반 인 2 4 . 2 2 1 . 9 5 3 . 6 0 . 3

공 무 원 5 6 . 6 2 3 . 0 1 9 . 6 0 . 8

전 문 가 3 0 . 0 2 6 . 0 4 4 . 0 - 



(5) 새 정부관련 사항

1) 새 정부의 우선적 해결과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일

반국민의 4 0 . 8 %가‘경제 재도약’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침체된 경제 활

성화에 대한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 7 . 8 %가 부

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지적하였다. 공무원은‘정치개혁’과‘경제 재도약’

을 가장 우선적 해결과제로 응답하였다.

* 12월조사기준임

2) 새 정부 출범 이후 부패방지 대책 추진 강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패방지 정책 추진정도에 대해‘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65.9%, 공무원은 7 1 . 5 %로 나타나, 새 정

부 출범 이후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

진될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 12월조사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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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제 재도약 부패척결 정치개혁 교육제도 사회복지
개 선 문제해결

일 반 인 4 0 . 8 1 7 . 8 1 7 . 8 1 2 . 8 9 . 8

공 무 원 3 4 . 2 1 0 . 4 3 4 . 6 1 0 . 4 8 . 4

구 분 강도높게추진 현정부와비슷 소극적으로추진 잘모름

일 반 인 6 5 . 9 2 7 . 8 3 . 3 3 . 0

공 무 원 7 1 . 5 2 6 . 4 2 . 1 -



다. 외국인조사결과 요약

(1) 부패수준및 실태에 대한인식

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청렴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5 . 3 %에 불과한 반면, ‘부패하다’는 부정적 의견은 5 6 . 7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12월 내국인 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부패 인식수준

5 3 . 1 %와 비교하여 그 수준은 조금더 높다.

2)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1 3 4명

을 대상으로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조사한 결과, ‘감소했

다’는 긍정적 의견은 4 1 . 8 %로 나타난 반면,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

은 8 . 2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높

으나‘감소했다’는 긍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외에 알려진 부패수준과 실제 부패수준 비교

공무원의 실제 부패수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들이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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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매우부패 부패한편 보통 부패하지않음

비율( % ) 8 . 7 4 8 . 0 3 8 . 0 5 . 3

응답내용 감소 비슷 증가 잘 모름

비율( % ) 4 1 . 8 3 8 . 1 8 . 2 1 1 . 9



에 비해‘실제 부패수준이 더 높다’는 부정적 의견이 51.3%, ‘알려진 것

에 비해 실제수준이 더 낮다’는 긍정적 의견이 1 3 . 3 %로 나타나 전체적

으로 부패수준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 금품 및 접대 제공 경험

응답자 중 4 2 . 0 %의 외국인이 지난 1년간 행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고, 행정기관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외국인 6 3명중 11 . 1 %인 7명이 공

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부패발생의원인 및 우선해결 분야

1) 부패발생 원인(복수 응답)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연고중시 및 뿌

리깊은 접대·촌지문화’를 지적한 의견이 6 9 . 3 %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불합리한행정규제’(36.0%), ‘이기주의적 태도’(26.0%), ‘적발 및

처벌부족’(26.0%)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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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실제수준이

동일함
실제수준이

잘 모름더 높음 더 낮음

비율( % ) 5 1 . 3 1 8 . 7 1 3 . 3 1 6 . 7

응 답 내 용

·연고중시 및 뿌리깊은 접대·촌지문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편법을 통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적발 및 처벌 부족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
·기타 : 로비스트 제도 양성

응 답 률 ( % )

6 9 . 3
3 6 . 0
2 6 . 0
2 6 . 0
2 2 . 0
1 3 . 3
1 . 3



2) 부패문제 우선해결 분야(복수응답)

부패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10명 중 7명 이

상( 7 3 . 3 % )의 외국인들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정치분야’를 지적하

고 있어, 우리 나라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행정분야’(41.3%), ‘공기업분야’( 3 6 . 7 % ) ,

‘사법분야’(25.3%) 등이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3) 정부의반부패노력에대한 인식

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

적 평가는 26.0%,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 1 . 3 %로 조

사되어, 긍정적 평가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는 4 2 . 7 %이다.

(4) 부패방지정책·시스템에대한인식

우리 나라 정부가 시행해 온 부패방지 정책 또는 시스템에 대해‘알고

있다’는 의견은 32.0%, ‘모르고 있다’는 의견은 4 8 . 7 %로 조사되어, 주

한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1 0명 중 3명 이상이 부패방지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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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정치 행정 공기업 사법 민간기업 언론

비율( % ) 7 3 . 3 4 1 . 3 3 6 . 7 2 5 . 3 1 6 . 0 4 . 0

응답내용 노력 보통 노력하지않음

비율( % ) 2 6 . 0 4 2 . 7 3 1 . 3



라. 조사결과시사점

(1) 공직부문의 전반적인 부패수준과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은 일부 감

소하고 있으나 내국민, 외국인이 인식하는 부패수준은 여전히 높으므로

건설·건축, 법무, 세무, 경찰등의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반부패 대

책이요구된다.

(2)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필요하다

(3) 내국인, 외국인 모두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정

부의 반부패 노력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적극적

이고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대외적으로외국인의 부정적 인식은 외국인투자 및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정책 및 시스템,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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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매우잘안다 조금안다 보통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비율( % ) 3 . 3 2 8 . 7 1 9 . 3 3 1 . 3 1 7 . 4



제6절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1 .부패방지교육*

가. 부패방지 교육의 의의

부패 행위의 원인은 학자 또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제도적 원인, 개인적 원인, 그리고 사회구조적 원인의

3가지 원인이 있다. 현실 속에서는 이 3가지 원인이 각기 별개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한 사회의 전체적인 부패상황을

특징짓게 된다.    

그러나 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상기 3

가지 원인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원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는 것이효과적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3가지 원인 중 개인적 원인은 부패 행위자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윤리

의 일탈을 뜻하는 것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반부패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의식을 바로잡는 것이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사회구조적 원인은 한 사회의 부패를 용인, 온존시키는 사회문화

적 특성, 즉 부패유착구조, 부패친화적 관습 및 전통 등을 지칭하는 것으

로 이의 개선을 위한유력한 방안중의하나가 반부패 교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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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교육홍보과 김봉수사무관



다시 말해 반부패 교육의 의의는 부패의 주요 3가지 원인 중 특히 두가

지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반부패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반부패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반부패교육의 필요성은 부패에 대한 각종 국민 의식 여

론조사 결과로 부터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1) 국민의식여론조사

부패방지위원회가 2 0 0 2년 3월에‘부패관련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

한 결과 국민들의 65.5% 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하

겠느냐?’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3 7 . 8 %가‘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

다’라고 응답한 반면‘반드시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19.1% 밖에 되지

않아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과 홍보가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여론조사

한편 2 0 0 1년 1 2월‘반부패국민연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리의식 설문조사에서 응답 청소년의 4 1 %가‘보는 이 없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한 2 8 %

가‘필요하면 뇌물을 쓸 것이다’, 33%가‘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모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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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22.7%가‘친인척 부패를 묵인할 것이다’, 그리고 1 6 %는

‘감옥에서 1 0년을 살아도 1 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라고 응답하여 차세대의 심각한 부패의식을 드러내었다.  

이같은 청소년 층의 그릇된 윤리의식은 주로 기성세대의 부패 현실을

목격으로 부터 연유한 것이므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

면 상당부분 바로잡힐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청소년과 어린

이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패의 모든 원

인을 사회 구조의 탓으로 돌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부패가 만연한 혼탁한 현실일수록 오히려 다른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반부패 의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중앙대학교박흥식교수공무원 여론조사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가‘조직내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5 - 6급 지방공무원 3 4 4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 조사에서‘소속기관의 비리행위를 외부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것

인가?’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 1 . 3 %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2 4 . 1 %만 신고하겠다고 답변하여 공무원 사회의 부패 무감각 현상

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문가들이 공직사회 내 부패의 예방과 적발에 내부고발의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비록 소수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조사이긴 하나 부패신고 의식이 이토록 낮게 나왔다는 것은 향후

공직 사회내 부패척결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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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필요성 역시 더욱 절실하다

고 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자신이 관련된 몇 만 원, 또는 몇 십만원 단위의 부패는

인정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부패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권력층이

나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윤리적 이중성을 보

이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부패 문제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와 생활자세의 문제로 바

라보지 않고 소수 특권층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일상적인 부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면에서 반부패 교육의 필요

성은시급하면서도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2002년도부패방지교육의목표

2 0 0 2년도 부패방지교육의 목표는 위원회 출범 1차년도임을 감안하여

부패방지교육의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되었다. 교육의 인프라의 주요 3대

항목은 커리큘럼(과정), 교재, 그리고강사이며 부패방지 교육 인프라 구

축 역시 다음3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 대상별부패방지 교재개발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국민 각계 각층에 적합한 부패방지 교재를 지속

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우선 일반 공직자용, 어린이용, 그리고 대

학생용의 3가지 부패방지 교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 일반공직자용은 위원회 교육홍보과의 집필과 편집을 거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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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9 , 0 0 0부를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

함) 및 일선경찰서를 포함한 전국8 1 8개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5×7판, 80쪽) 라는 제명의 이 교

재는 기존 반부패 교재의 경직된 서술방식에서 탈피하여 각종 사례 및 삽

화와 함께‘부패에 대해 알기’, ‘부패로부터 피하기’, 및‘부패에 대해 행

동하기’를 흥미있게 설명하였다. 

우선 1단계‘부패에 대해 알기’장에서는 무엇이 부패행위인지 사례를

들어서 예시하고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법상의 뇌물죄들을 열거하

였다. 그리고 평소공무원들이혼동하기 쉬운부패행위들도 제시하였다.

2단계‘부패로부터 피하기’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을 부패의 유

혹과 함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평소 취해야 할 조치들과 청탁을 물리치

는 대화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리자가 자신의 조직을 부패로부터 보

호하는 방법과 이익충돌 상황에 대한설명도 포함되었다. 

3단계‘부패에 대해 행동하기’에서는 내부고발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

해 언급하고 부패방지법에 의거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처리절차와 내

부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교재는 그 내용과 형식의 참신성으로 일선 공무원들과 언론 등으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추가 공급 문의가 계속 뒤따르고 있어 위원회는

2 0 0 3년도에 본 교재를 수정후 추가인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어린이용 부패방지교재의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위원회

가 추진하였다. 그동안 일반적인 덕목을 다룬 도덕 교재 속에 부패방지

문제가 간간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부패 관련 덕목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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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 그간 각급 학교 도덕교사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에도불구하고 - 전무한 실정이었다. 

한편 우리보다 일찍이 어린이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의 절박성을 깨달

은 호주나 홍콩은 부패방지기구 내에 교재개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을 두고 책자 외에도 장난감, 만화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제작·

보급하여 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반부패 교육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기울여 온 전국도

덕교사 모임에 의뢰하여‘정의’, ‘공정’, ‘책임’, ‘직업윤리’, ‘양심’의 5대

반부패 덕목을 위주로 어린이용 부패방지 교재를 제작 키로 하였다.

2 0 0 3년 1월말에 약 5 0쪽 분량으로 선보일 어린이용 교재는 현실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갈등 상황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고 토론이

유도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한 이 교재가

완성되는 대로위원회는 전국 초·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학생용 부패방지교재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전례가 없어 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홍콩 염정공서가 발간한 대학생용 교재

‘행동과 윤리(Ethics in Action)’는 모두 5종으로 구분 제작되어 각각

인문계열, 상경계열, 법학계열, 건설·건축계열, 의학계열의학생들을 대

상으로 장차 전공 관련 직업윤리와 일반적인 윤리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이 교재는 기업 경영과 직장에서의 윤리의 의의, 윤리적 고충의 해결방

법, 기업 및 개인윤리강령 등을사례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학생용 부패방지교재의 제작은 심도있는 윤리학적, 법학적 서술 및

풍부한 사례 수집을 필요로 한다.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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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용 교재의 제작이 전혀 시도된 바가 없어 그 제작을 위해서는 연구성과

및 자료의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제를 2 0 0 3년으로 미루게

되었다. 

(2) 부패방지전문교육과정의보완및 신설

위원회는 반부패 관련 전문 교과과정이 설치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일반

행정·시책교육과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고급·중견·여성간부과정

등 5개 과정), 서울시공무원교육원(부패방지 및 행정규제개혁) 등 교육

훈련기관을 통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 반부패 관련 교육과정이 미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도 반부

패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반부패 교육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실천적인 부패방지 교육내용을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정규수업외 시간을 활용한 현장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등

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 부패문화

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며, 문화교실·주부교실 등 사회교육기관을 활용

한 반부패 시민의식 개선에도 적극노력할 계획이다. 

(3) 부패방지전문강사진의육성과운영

2 0 0 2년 4월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교육효과

를 높이기 위하여 부패방지 전문교육강사진 Pool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는 각계 추천과 홈페이지등을 통한 공개 모집을 병행하되 공직자, 학

계, 종교계, 시민단체관계자중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부록4. 부패방지 전문교육 강사진 Pool 명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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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5월 중 각계 추천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후보자

9 7명 중 사무처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자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한 7 5명을 부패방지 전문강사로 선정했다. 강사

진의 구성을 보면 반부패 전문가가 4 0명으로가장 많고, 각계 추천 및 공

모가2 0명, 부패방지위원회간부직원 1 5명의 순으로 되어있다. 

선정된 강사들은 전국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

다. 위원회는 강사진의 전문분야와 기타 인적사항은 데이터 베이스로 관

리하면서 각종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자료 및 교재 등을 수시로 지원하는

한편 강사진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부패방지 교육관련 공감대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위원회는 1 2월 중 부패방지 전문교

육 강사진의 연락처와 약력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및 교육

훈련기관에 배포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실시시에 강사 초빙 등

부패방지 교육업무에 적극 참고토록 하였다. 

라. 공직자대상 부패방지교육

교재 배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 같은 간접 부패방지교육

외에도 위원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연중 꾸준히 실시하

여 왔다. 직접교육으로서의 부패방지교육은 영상 교육물과 강사의 강연

을 통해 국가발전에 있어 부패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시켜 부패관용적

의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한편, 부패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하여 공직 사회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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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 8월 대전 소재 청단위 기관을 시작으로 2 0 0 2년 1 2월말까지

총 1 2차례 1 9개 기관 공직자 5 , 7 4 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대체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파워포인트를약 1 5분간 상영하고

이어서 약 1시간 동안‘국가발전과 부패방지’라는 제목의 전문교육 강

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강사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장 등 위원회 간부와 과거 반부패특위위원 역임 인사들이 차례로 담당하

였다(부록8. 2002 공직자대상부패방지교육 실시현황 참조) .

2 0 0 2년 하반기 공직자 대상 지방순회 부패방지교육은 특히 지방 소재

공무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반부패 의식을 적잖이 고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후 설문 등을 통한 교육 성과에 대한 평

가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없다는 것이향후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마. 전국대학생 반부패 토론대회 개최

부패방지위원회는 2 0 0 2 . 11 . 2 3 (토) 10:00부터 11 . 2 4 (일) 18:00까지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유재천)와 협력하여 경희대학교에서

2 1개 대학 5 0개팀 1 0 0명이 참가한 가운데‘부패방지위원회에 피신고인

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부패방지위원장

배 전국 대학생토론대회를개최하였다. 

이번 토론대회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우리사회에 부패의 실상

과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이해시킴으로서 부패척결의 공감대와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특히 부패방지 종합기구로 출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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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방지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고,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토론을 통해 논의함으로서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

고자개최한 것이다. 

이번 토론대회 개최 성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토론참가자들이 홍콩(염

정공서), 싱가포르(탐오조사국) 등 해외 부패방지기구와 우리 위원회 및

검찰·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인터넷 등

을 통해 습득한 충실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있

는 토론의 장이 되었고, 특히 대회 참가자들에게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깊이 알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또한 방송이나 포

스터, 책자나 브로셔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병행하여 토론 등 참여 프

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고 심도있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

었다. 아울러 우리사회 부패문제가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다는

것을대학생들이 깊이인식하게 된 것도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토론대회 심사는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소속 회원(전국 대

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허경호 교수 등 4 0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가운데 참가 대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이틀간에 결쳐 예선

전과, 16강전, 8강전및 4강전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상금 1 0 0만원이 수여된 위원장 상은 경희대학교 박관영, 박세화 팀이

차지하였으며 개인별 베스트 스피커 상은 광운대학교의 최정남 학생이

차지하였다. 

앞으로도 부패방지위원회는 토론대회가 대상별 심층적 참여프로그램

으로서 교육 홍보 효과가 있음을 감안, 고등학생까지 참가대상 확대, 대

학 구내가 아닌 다중밀집장소로의 행사장소 변경 등을 통한 일반 청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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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도, 행사진행방법의 개선 등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같은 행

사의 연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부패방지홍보*

2 0 0 2년 부패방지 홍보는 부패방지 위원회의 출범 첫해인 점을감안 위

원회의 출범 배경 및 의의,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

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중 사상 최초

로 도입한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제도,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기능

등 차별적 기능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위원회 활동 사항 중

신고접수처리내용, 각종 제도개선권고 내용, 이행점검·평가 실시 계획

등 현안별 홍보도 사안 발생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 영화, 비디

오,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토론회 등 참여 프로그램 통한 홍

보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활동 홍보

(1) 계기별홍보

위원회 출범 상반기까지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 홍보에 중점을 두고 기

제5장부패방지위원회주요활동•463

*집필자: 교육홍보과 김범일사무관



존 사정기관 등과의 차별적 기능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여 출범

3 0일, 100일, 6개월 등 계기별로‘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제도개선

권고 및 추진내용’, ‘신고처리 내용 및 사례’, ‘이행 점검·평가 계획’등

관심분야별 이슈를 발굴하여 주요 일간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에 특

집 및 기고, 인터뷰 등을활용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함께 위원회

의 각종 부패방지제도와 관련한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과 부패방지 관

련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위원장, 위원 및 관련 실·국장 등의 언론 특

집·기고, 라디오·TV 인터뷰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

심을유도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지방도시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참여확산 및 능동적인

부패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타 설치를 계기로 홍보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및 지방공직자 등과 연계하여 가두 캠페인을 전개

하고 중앙및 지방일간지 캠페인 광고게재, 특집지역T V·라디오 등과의

인터뷰 등 지방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알리

는데노력을 하였다.

(2) 위원회상징물( CI·캐릭터) 제작·활용

위원회 출범 후 대국민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상징성 있고 호소력 있는 부패방지 C I와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위원회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C I는 2 0 0 1년 5월, 캐릭터는2 0 0 1년 1 2월에개발하였다. 

C I는 부패방지 종합기능을 총괄적·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부패방지위

원회 위상과 역할에 걸맞고 부패 예방적 차원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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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Corruption Zero’를 활용하여 청명한 하늘

을 나타내는 푸른색 바탕위에 부패가 없다는‘0 ( Z e r o )’라는 긍정적 이미

지를 부각시킴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

어 가자는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부패척결의 밝고 미래지향적인 비젼

을 담고 있는것으로 확정하였다.

캐릭터 명칭은 부패방지위원회 CI 이미지와 연계하여 부패제로( 0 )사

회를 지향하는‘제로’얼굴로서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

들어 가자는 밝고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나타내는‘제로미( Z e r o m i )’로

선정하였다. 이 상징물은 만화교재, 영화·비디오, 이벤트, 기념품, 홈페

이지 그리고 각종 홍보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홍보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3) 반부패캐치프레이즈공모·활용

1) 캐치프레이즈 공모 배경

위원회는 2 0 0 2년 1월 2 5일 출범을 하면서‘깨끗한 사회, 건강한 나라,

희망찬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한 바 있다. 동 캐치프레이즈는

위원회의 출범 이전 개청준비기획단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의 성격

과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

은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후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공직자, 어린이, 학생, 일반국민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별로 활용 가

능한 캐치프레이즈를 발굴하여 슬로건으로도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참여

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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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치프레이즈 공모

위원회 출범 6개월을 계기로 2 0 0 2년 7월 전 국민을 대상 공직자, 어린

이, 학생, 일반국민 등 4개 부문에 걸쳐, 부패가주는 폐해와 경각심을 주

는 내용, 부패행위의 용감한 신고를 유도하는 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잘

나타내면서 대국민 슬로건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1 0개 중앙일간지에

순차적으로 공모 광고하였고, 행정자치부및 국정홍보처, 각 시민단체 홈

페이지에 배너형식으로공모광고를 1개월에 걸쳐게시하였다.

광고 게재와 함께 7월 한달을 접수기간으로 정하여 우편 및 인터넷 접

수를 한 결과, 총 4 , 0 4 8명이 응모, 10,367편이 접수되었다. 접수건수를

분석해 보면 인터넷 온라인 접수 7 , 9 8 5편(77.02%), 우편접수 2 , 3 8 2편

( 2 2 . 9 8 % )이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국민분야 5 , 0 8 3편(49.00%), 공직

자분야 2 , 7 0 3편(20.09%), 학생분야 1 , 3 7 2편(13.24%), 어린이분야

1 , 2 0 9편( 11 . 6 7 % )순이었다.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최종집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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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2 , 3 8 2편

온라인접수 7 , 9 8 5편

합 계 1 0 , 3 6 7편

우편접수 1 , 5 3 4명

온라인접수 2 , 5 1 4명

합 계 4 , 0 4 8명

표5 - 6 5

공 모 내 용

공모·접수기간

총 응 모 편 수

총 응 모 인 원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

2 0 0 2년 7월 1일부터 2 0 0 2년 7월 3 1일까지



3) 캐치프레이즈 심사 및 선정 결과

접수된 응모작품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인, 홍보

기획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와, 위원회 간부진 및 전문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 한달간 총 5차례의 심사와 토의 등 엄

정한 절차를 거쳐 최우수상 1편(상금 3 0 0만원), 일반국민, 공직자, 학생

및 어린이 부문 등 활용대상 4개 분야에 대하여 우수상 4편(상금 각 1 0 0

만원), 장려상 1 2편(상금 각 3 0만원) 등 총 1 7편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시상식을 2002. 9.12 위원회대회의실에서 개최, 수상자에 대한 상금 수

여와 격려를 하였다.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된 학생부문의‘젊은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

이 자랑스럽습니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간의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나

이든 세대의 산물로 인식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젊고 활

기차고 진취적인 젊은 세대의 사고를 통해 부패척결을 이루고 이를 대한

민국의 애국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캐치프레이즈공모취지에 부합한 점을들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4) 캐치프레이즈 활용

당선된 1 7편에대하여 일반국민 및 공직자 대상부문 우수·장려작 8편

에 대해서는 전국 관공서 및 시민단체 등에, 학생·어린이 대상부문으로

선정된 9편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캠페인에 학생·어린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교육청을 통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 배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최우수작품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부패방지 동참촉구 및 위원

회 홍보를 위해 청사에 현수막을 제작 게재하였고, 광화문 4거리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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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서소문 육교에 현판을 제작하여 2 0 0 2 . 1 0월중 1개월여 동안 홍보를

하였고, 전국1 2 0여개전광판에도 게재관련 홍보에도 노력하였다.

나. 다양한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1) 부패방지방송캠페인 광고전개

1) 개 요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 관용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짧은 시간에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과 설득성, 파급성이 뛰어난 매체인 공

중파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를 활용한 지속적인 의식개혁 홍보가 필요하

다고보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추진하였다.

출범 첫해인 만큼 위원회 역할과 기능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상반기에

는 공직내부의 부패행위 신고유인 캠페인, 제도개선 권고 기능 캠페인을,

하반기에는 부패 용인적인 관행과 의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하여 공직자와

국민들의 능동적인 부패방지 참여 분위기 확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

다. 매체는 TV 및 라디오를 활용하되,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가장 큰 공

중파 및 CA-TV 방송사를선정하여 오전과 오후차별화된 시간대를 확보

집중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교통방송의 경우 직장인 대상 출·퇴근

시 홍보효과가 큰 점을활용 4월부터 연중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 추진내용

방송광고 캠페인과 관련 홍보 효과 조사결과 같은 시간대에 1개 주제

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여론조사등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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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1차는‘부패신고 유인 및 보호보상제도’를 주제로 4월부터 6월까지

M B C - T V, YTN, K-TV, 서울교통방송, 지방교통방송을 활용하여 캠페

인 광고를 시행하였고, 2차로‘부패원인인제도개선 기능’을 주제로 8월

부터 9월까지 K B S - T V, YTN, K-TV, 서울교통방송, 지방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3차와 4차는‘국민의식 개혁 캠페인’을 주제로

1 0월부터 2개월간, 12월 1개월간 송출하였다(TV 및 라디오 광고 실시

내용 - 부록) .

3) 향후 계획

광고는 어린이, 학생, 일반국민, 공직자 등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고 시

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이슈를 개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내년도에도 반부패 의식전환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어린

이, 일반국민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시의성 있는 이슈와 주제를 개발하여

캠페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 부패방지교육·홍보 영화제작

1) 제작목적 및 배경

영상물 자료의 경우 메시지 전달력, 지속력과 흥미도가 여타 매체에 비

해 큰점을 감안 부패방지교육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작을 추진하

였다.

2) 제작규격 및 내용

출범 첫 영화임을 감안, 교육적인 측면과 홍보적인 측면이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하되, 흥미위주의 드라마 형태보다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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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형식을 택하였고, <1편:부패라운드에 대응하라>, <2편:용기

있는신고가 세상을 바꾼다>, <3편:공직자가바로서야나라가 바로선다>

등 1 0분품 3편으로 제작하여, 각 편마다 부패척결의 당위성 및 반부패

의식개혁 고취를 함양하는 대주제를 토대로 이와 연관된 독립된 소주제

를 설정함으로써 일선 현장 교육시 대상 및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 배포·활용

일차적으로는 입법·사법·행정 및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비디오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추후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도 C D에 수록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3) 홈페이지를활용한홍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도 전개하였

다. 특히 2 0 0 2년 1월 2 5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설된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 위원회의 각종 부패방지 활동내용과 부패방지 소식의

실시간 게재,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접

수 등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와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란을 개설·운

영하여 쌍방향 홍보매체로 시의성 있는 의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용하

고 있다. 

(4) 대상별차별화된홍보자료 배포

홍보는 영상매체 및 정보화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상별,

지속적 홍보효과를 고려 브로슈어, 리플렛 및 홍보책자, 포스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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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종 홍보자료제작도 추진하였다. 특히 대상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하여 대상을 공직자(고위공직자, 중간관리직, 민원실 근무 공직자

등 구분), 학생(초·중·고교생), 일반국민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

별로 눈높이에 맞도록 차별화된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우리나라 부패실상, 부패방지위원회의출범 배경, 역할, 활동내용 등을

수록한‘부패방지 홍보논리집’은 내부 직원용(2002. 5월)과 고위공직자

용(2002. 8월)으로 구분, 제작·배포하였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부패신고 및 처리·보상절차 안내, 기타 위원회 활

동 등을 소개한 리플렛( 2종, 2002. 2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

취하는 내용의 포스터( 2종, 2002. 2월, 8월) 및 스티커( 1종, 2002. 2

월)등 다양한 형태로 특성화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중앙 및 지방 행정기

관, 민원실 근무 공직자, 공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가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톨게이트 등 주요 홍보 대상

길목에 집중 배포하여 홍보자료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홍보효과 극대화

에 노력하였다. 

또한 부패방지 슬로건, 부패행위 신고 안내, 기타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 국정홍보처와 협조 1 2 0개 전국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기

타 지하철, 버스, 택시및 광고탑, 현판, 현수막등 가용홍보수단을 최대

한 활용 홍보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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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대외협력과김희순 사무관

3. 반부패국제회의참여*

가. 개 관

국경 개념이 퇴색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부패 문제는 더 이

상 한 국가만의 문제로 국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엔론사·월드컴사 등의 회계 부정 스캔들이 발생하고

EU 회계책임자가 E U의 회계부정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는 등 선진국의 경

우도부패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부패는 해외시장을 획득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치명

적인 영향을 주며,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당하게 불이익

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반부패 국제협력 체계 구

축을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회의체인 Global Forum을1 9 9 9년 창

설하여 반부패 논의를 주도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U

는 EU 집행위원회 내에 강력한 반부패 기구인 O L A F (부패방지총국)를

설치하여 역내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도높게 행하고 있으며,

유럽 3 4개국 반부패 회의체인 G R E C O (반부패국가그룹)를 통해 국가별

반부패 정책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OECD, UN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반부패협약 제정 및 다양한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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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국제회의 개최 등 다자 차원의 반부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경

제 성장을 주 관심사로 하여 개발 문제에 집중 지원해 온 세계은행

( I B R D )에서도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부패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

는 인식하에 반부패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 국제적논의 동향

(1) OECD ACN 국제회의

OECD 재정금융기업총국과 터키 국제협력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4차 OECD ACN(체제 전환국을 위한 반부패 네트워크: A n t i - C o r r u p -

tion Network for Transitional Economies) 회의가2002. 3월말 터키

이스탄불 OECD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알바니아·불가리

아·루마니아 등 2 0여개 동유럽 체제 전환국 뿐만 아니라 미국·스웨

덴·한국 등 OECD 가입 국가, EU·U N·IBRD 등 국제기구, 미 변호

사협회( A B A )·국제투명성기구( T I )도 참여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공직윤리, 이익충돌, 시민협력등의 의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 발표를 통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선·후진국이 없고 각종 반부패

개혁 노력에도 불구, 경제성장 없이는 부패 척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미국 해외개발청(USAID) 동유럽과장은 지난1 0년간 U S A I D에

서 동유럽의 반부패 시책에 기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 검찰·사법

부패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은 부패 척결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함으

로써 사법 당국의 청렴 의지와 권력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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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슬로바키아 TI 대표의 경우 내부

고발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은 반부패 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야 하며, 제보자 신분 누설이라는 단 한번 실수로 해당기관이 치명적 손

상을입게 됨을강조하면서 정부신뢰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참가국들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처음 참여한 한국에 대해서도 깊

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는 대부분의 O E C D

국가들이 경제규모와 부패지수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 1 3위의

경제 수준 대비 한국은 실제보다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국제사

회의 객관적 평가와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내년 제3차 GF 및 제11

차 IACC 양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2) ADB/OECD 아·태반부패행동계획조정그룹 회의

ADB/OECD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제2차 ADB/OECD 아·태 반부

패 행동계획 조정그룹 회의가 2002. 5월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

다. 동 회의는 지난 9 9년 이래 우리나라는 물론 1 7개의 아·태지역 국가

정부대표와 ADB, OECD, TI, WB(세계은행), PBEC(태평양연안경제

협의회)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ADB/OECD 아·태 지역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제회의의 하부 집행회의( s u b - m e e t i n g )로서, 참가국의 반

부패 행동계획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지역

회의(sub-regional roundtable)를새로이 창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즉,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정부), 뇌물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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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기업),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지원(시민)이라는 3기둥 접근방법(three pillars approach)에 따라 국

가별로 수립한 반부패 정책의 집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타

국의 유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국제라운드의 실효성을 더해 나

가고 있는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대표는 향후 1 2∼1 8개월간 수행할 행동계획

으로 정부분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시민분야에서 N G O와의 협력강

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새로 출범한 한국 부패방지위원회

의 주요 기능 및 업무 추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반부패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파푸아뉴기니 담당자의 경우 우리 위원회 설립 배경과 기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부패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부 부문의 행동강령 제·개정 및 교

육훈련 강화와 민간 부문의 시민홍보·협력은 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네팔 등 반부패 독립기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참가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정책 경험에 대한 적극적

인 공유 활용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주도해 나갔다. 

ADB/OECD 사무국측에따르면, 현 조정그룹을 4개 하위지역회의(남

동아시아·태평양지역·중앙아시아·메콩지역)로세분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되, 중국·호주·뉴질랜드 등의 우선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참여 유도를 위해‘OECD 고위급 포럼’(‘0 2 . 11

월 중국귀주 개최)시 아·태지역 반부패 국제회의 참가국이 대거 참여하

여 반부패정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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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에 따라 참가국간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ADB/OECD 사무국

중심으로 각국의 법안·규정·서약서등을 점진적으로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각국 행동계획의 집행 시기가 1 2∼1 8개월임을 감안하여 제3차

조정그룹 회의는 2 0 0 3년 3월경, 제4차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제

회의는 2 0 0 3년 11월경에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3) UN 반부패협약성안을위한 특별위원회회의

2 0 0 0년 1 2월 UN 총회 참가국들은 산재해 있는 현존 부패 관련 국제

협약들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협약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

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관련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0 0 1년 1 2월 특별위원회 준비사무국에서는 오스트리아·네덜란드·

터키·멕시코·콜롬비아 등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협약 초안을 마련하였

고, 2002∼2 0 0 3년간 매년 3회 2주간씩 UN 반부패협약안(Draft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대한검토 작업을 당해특별위원회

에서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21일부터 2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UN 사무국에

서 협약안 검토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서는 9 0여개국 정부대표·N G O대표 등 4 0 0여명이 협약안 전체 7 5개조

항 중 제3 9조까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2002. 6.17일부터 2주간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일본 등 OECD 국가 및 U N I D O (유엔 국제개발기구), UNCICP(유

엔 국제범죄예방센터), UNODCCP(유엔 마약통제및범죄예방국) 등 9 0

여개국 정부대표·국제기구 등 4 0 0여명이 참여한 동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제4 0∼7 5조에 대한 조문별 토의 및‘부패자산 환수’를 주제

로 하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코스타 UN 비엔나 사무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회의는 바람직한

행정, 법의 지배 원칙을 확대하려는 국제적인 연대의 일환이며, 특히 반

부패 단일 국제협약의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참여 국가들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성안 의지를 표출하였다. 내부고

발자(whistle-blowers) 보호와관련하여 개념의 모호함, 법적 보호의 정

도 차이를 지적하는 국가도 있었으나, 부패척결에 있어서‘w h i s t l e -

b l o w e r s’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하였

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국내법으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규정하자는 제안에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명

하였다. 

재판관할권, 형사절차 이관, 사법 공조, 합동수사에 대해서는 다수 국

가가 국가별 법률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주권 및 독립성 존중이 중요

함을 강조하였으며, 은행 비밀 공개와 관련하여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은행 정보 공개를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

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국가기관간 협력, 특별수사기법 등에 대해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 r i m e )을 근간으로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2. 9.30일부터 2주간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단순 회독

에 그친 1·2차 회의와 달리 본격적으로 협약 문안에 대한 심층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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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120여 개국의 정부대표, 유럽위원회 국제기구, TI 등 N G O

의 대표가 대거 참여하여 일반조항, 예방조치, 범죄화 등의 문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공무원 부패 개념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 공무

원 행동강령의 수위, 정치자금조달의 투명성, 사적 분야및 시민사회, 공

무원 관련 부패의 범죄화, 불법재산 증식 제재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회의 전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UN 반부패 협약안 성안의 효율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유연한입장을 보이는 등 조만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단일안으로 접근될 전망이다. 다만 합동수사, 은행비밀 등 미묘한 조항에

대해서는합의가마무리되는시점까지도국가간치열한논쟁이예상된다.

(4) 국제 ICAC 서울포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패 척결 문제가 우리 사회 초미의 관

심사로 부각되고 있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

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싱가포르 등 전문인력 및 조사권

한과 풍부한 예산을 보유한 아·태지역 선진 반부패당국과 달리 우리 위

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한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위원회에서는 지난2 0 0 2 . 11 . 1 5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아·태지역 5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국제 ICAC(Independent Com-

mission Against Corruption) 포럼을개최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위원회가 직접 주관한 국제세미나였던 금번

포럼은 호주·홍콩·말련·싱가포르·한국의 부패방지 당국 고위 인사

들이 각국의 그간 정책 운용 경험과 조직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광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철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포럼의 개최 의의와 위원회의 그

간 업무 성과를 소개하였고, 고건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

해 본인의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의 반부패 정책 경험과 의지를 발표하

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장은 부패 척결은 미덕

( v i r t u e )이 아닌 필요( n e c e s s i t y )에 의한 것이며,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또 호주 뉴사우스웨

일즈 부패방지청 교육국장은 교육을 통한 예방( p r e v e n t i o n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참가국 모두 예외없이 조사·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여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유관기관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견제와 균형 체계(Checks and Balances System)라는 새로운 부패방

지 패러다임의 유효성을 재삼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참석한 5개 반부패 당국들이「서울 ICAC 선언」

을 채택하여 향후 아·태 지역의 반부패 당국간 가능한 한 정례적으로

F o r u m을 개최할 것을 검토하여 상호간 업무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

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중국·네팔·태국 등 금번에 참가하

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그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아·태지역에서 반부

패 이슈에 대한 보다 원활한 공조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공공분야에있어서부패방지및청렴성증진을위한고위급세미나

2 0 0 2 . 11월 중국귀양시에서는 OECD 공공관리국 및 중국 최고인민검

찰원이 공동 주최하는‘공공분야에 있어서 부패방지 및 청렴성 증진을 위

한 중국 고위급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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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는 OECD 국가와중국 고위급 관료들간 부패방지 및 청렴성 증

진을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추진된 것으로 우리위원회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를 통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 공직윤리, ADB/OECD 반부패

국제회의, UN 반부패협약 등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반부패 의

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호주·싱가포르·말련·한국 등 아·

태지역과 캐나다·영국 등 유럽 미주지역의 부패방지정책 사례가 소개되

었다.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과 업무 성과 등을 알리고, 중

국과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타국 대표들이 위원회의 부패행위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검

찰의 관계,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에

대해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평가및향후계획

반부패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들의 움직임

은 향후 더욱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 9 9 8년 OECD 해외뇌물방지협약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

부패 다자규범의 성격을 지닌다면, 현재UN 차원에서논의되고 있는 반

부패협약 제정은 1 0 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 국가들의 기대가 크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OECD, UN,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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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관련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효율성 향상 및 정

책 역량 제고등의위원회 발전방안을 모색할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2 0 0 2 . 11 . 1 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국제

ICAC 포럼은 우리 위원회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APEC 반부패 장관회의체 창설 등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4. 반부패국제협력및 홍보*

가. 개 관

그 동안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게 투명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TI(국제투명성기구) CPI(부패인지지수) 순

위상 우리나라는 2 0 0 2년, 40위로서네덜란드, 호주등 비슷한 수준의 경

제규모를 가진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낮은 평가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는 대외신인도 및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기피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금년 3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 M C H A M )

가 발표한 기업환경 조사보고에서도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 지역의 홍

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투자선호도 및 투자적정도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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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하위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국제기구 등의 낮은 평가는 그 동안의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

력과 성과가 국제사회에 제대로알려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외 반부패당국과의 협력기반 구축은 물

론, 우리나라 부패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

제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주요 반부패당국과의 정책협의회는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 대한 부패인식도를 개선하고,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이미지 제고

를 위해 추진되었다.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외국 당국의 부패방지 선진 경

험과 제도를 파악하여 우리 부패방지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정

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부

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국내소재 외국기업·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이 T I의 부패인지 지수 등 각종 투

명성지수 평가시 중요한 기초자료원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소재 외국 경제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부패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내년5월 서울에서

반부패국제회의(IACC, 5.25∼2 8 )와 반부패세계포럼( G F, 5.29∼3 1 )이

개최될 예정인 바,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행사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반부패국제회의를 통해 우리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그 동안 실제보다

과장되게 평가된 우리나라 부패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 계기

로 활용코자 한다.  



나. 주요사업추진내용

(1) 반부패정책협의회개최

1) 제1차 한·미 반부패 정책협의회 개최

2002. 4.29∼5.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무부 등 주요반부패기관과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 Wo r l d

Bank, 헤리티지 재단 등 미국내 주요 여론형성기관에서 반부패 설명회

와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정책협의회와관련하여, 4.29~30 양일간, 국제반부패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행동강령등 공직

윤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내부고발자 보호 및 신고처리 등을 담당하는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을 방문하여 국제적 반부패 동향과 최근 시책들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투명성 제

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개혁입법 등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위원회 출범 배경, 주요기능 및 그 동안의 업무추진 성과를 미측에 설명

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부패상황이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과장되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식되어온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미국측은 한국이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윤리청은 위원회가 추진중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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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별심사청은자

신들의 업무범위가 인사비리 관련 내부고발에 국한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공직자 부패전반에 걸치는 등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신고자 보상제도까지구비하고 있는 사실에 부러움을 표현하였다.  

2002. 5. 1 World Bank에서의 정책설명회와 2002. 5. 2 미국 헤리

티지 재단에서의 반부패 연설회는 미국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큰 관심

을 불러 일으켰다. World Bank 카숨 부총재는 개도국의 부패문제로 인

하여 경제개발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패방지위

원회 출범 등 한국의 반부패 입법과 인프라 구축은 개도국에 많은 시사점

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헤리티지 재단에서의 위원장 연설

은 한국 부패방지 노력을 미국의 정치·경제·외교의 엘리트 그룹에 인

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정치·경제 및 부패연구 등에 있어

세계적 명성을 지닌 브루킹스 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료공유 및 세미나 개

최 등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아메리칸 대학 법학부 교

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연설회를 개최하여 미국 학계에 부패방지위

원회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제1차 한·말련, 한·싱가포르 반부패 정책협의회 개최

금년 2 0 0 2 . 11.15 우리 위원회 주최로 호주, 홍콩, 말련, 싱가폴 등 아

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의 반부패 당국 주요인사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제1차 국제 ICAC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계기로 기관장이 참

석한 말련의 반부패청(ACA)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C P I B )과는 포

럼 전날( 2 0 0 2 . 11.14)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고·심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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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말련과

의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시책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역할과 주요성과 등에 대

해 설명하였다. 

말련은 2 0 2 0년 선진국 진입을위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특히 청렴

국가 건설을 위해 말련 반부패청( A C A )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A C A의 방대한 조직과 강력한 수사·기소권 등을 바탕으로 A C A가‘부

패 불관용(Zero tolerance to corruption)’의 명제를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싱가포르가 부패방지에 성공하게 된 것

은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으

며, 한국의경우도 집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말련·싱가포르 양국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3국은 반부패당국간 상

호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패의 사전예방, 체계적인 부패예방

교육, 직원의 청렴성 확보와 능력있는 인력충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말련과 싱가포르 모두, 절대권력을인정하지 않는‘견제와 균형체계

(Checks and Balances System)’철학을바탕으로 조사기관의 수사권

과 검찰의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유

지하고 있는점이강조되었다. 

향후 3국은 정례적으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정책경험

을 공유할 뿐만아니라 국제적 동향과 흐름에도 공동대응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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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국경제단체 및 외국투자기업체홍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국내소재 외국경제단체 및 외국투자기업체 임

직원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상단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산자부 등 관련부처, 및 연구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매출액 기준

1 , 0 0 0억원 이상의 외국투자 기업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들

기업체들에 위원회 홍보용 영문 CD, 영문 브로셔 등 관련자료를 송부하

였다.  

2002. 7. 3,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EUCHAM) 등 국내 소재 5개 경제단체 임원 1 0여명을 위원회에 초청

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위원회

의 출범배경 및 주요기능 등을 설명하고 우리 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임을

주지시켰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사회분위기도 청렴성 증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규제 등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표명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

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제안하였다.  

한편, 2002. 6월말∼7월초, 위원회에서는 국내 소재 외국기업·외국

투자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위원회 출범사실과 주요기능 및 역할

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많은 기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아직 위원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법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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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  

(3) 2003년반부패 세계회의(제1 1차 I A C C /제3차 GF) 준비

2003. 5.25∼5.31,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우리정부 주

관으로 반부패세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반부패세계회의는제11차 반

부패국제회의( 11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와제

3차 반부패세계포럼(3rd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의 양대회의를 통칭하는 것으로, 전자는 T I가

지원하고 공직자·민간인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반부패 관련 최대규

모의 국제행사이며, 후자는 공공부문 부패방지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각

국 법무장관 등 사정담당 각료가 참석하는 회의이다.  

동 행사에 대비하여 우리정부는 법무부 산하에「반부패세계회의준비사

무국」을 설치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에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있다.  

동 행사를 통해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세계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정부의 부패방지노력과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그 동안 실제보다 과장되게 평가되

고 있는 우리나라 부패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의 계기로 활용

하고자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부패 국제회의( I A C C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법무부·TI 등 관계부처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회의준비 전반을 점검하고 회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행사전반



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 조직위원회’가

금년 2002. 6월구성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도홍보협력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기조연설 및 위원회 주요인사의 주제발

표 등 워크샵 참가, 우리 정부 반부패 시책과 위원회 주요기능·역할 등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 및 위원장주최 오·만찬 개최를 통한 반부패

전문가들과의교류협력 강화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평가및향후계획

금년 한해동안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홍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활발한 국제협력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1차

한·미, 말련, 싱가포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책

을 홍보하고 부패방지종합기구로서 명실상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이미

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

외 반부패당국과의 정책협의회는 조사권의 미비 등 우리 위원회가 부족

한 부분에 대한시사점도 얻을수 있는기회가되었다.   

외국경제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홍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세계 1 3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투명하

고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

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유수의 국가 투명성 평가기관들에 대한 위원회

반부패 시책 홍보와 결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TI 부패지수 순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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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반부패 세계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널리 홍

보되면 우리나라의 부패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0 0 3년도에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반부패 정책협의회·연설회·설명회 개최 및 홍보강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E U·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의 정책협의회와 연설회·설명회를

추진하고, 호주·말련·태국 등 주요 반부패당국과의 정책협의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와 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U N이나 I M F·IBRD 등

주요국제기구의 연차총회시 기조연설회를 추진하여 우리의 반부패 노력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I M D·W E F·World Bank 등 주요한 국가투명도 평가 기관에 대한

반부패 정책설명회와 국내 소재 외국경제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들에 대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5월 반부패세계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동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을 널리 홍보하

여 우리나라의 청렴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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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시민협력팀라영재5급 상당

5. 시민단체와의협력*

가. 개 요

우리사회에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 정

부 사정기관에 의한 적발·처벌만으로 거둘 수 있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의 수립·집행 등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부패예방운동의 병행은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 상호 피할 수 없

는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종합

기구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 h o l i s t i c )인 전략 하에 광범위한 반부패 그

룹을 발굴·확산하며 맑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

를 안고 있다.

1 9 9 0년대 초부터 경실련, 참여연대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행정기관과 기업 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

는 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특별기구의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1 9 9 9년도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전국 3 8개 시민단체들은「부패방

지입법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입법활동을 주도하여, 그 결과로 2001. 6

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2. 1월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1

차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 2002년도 부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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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C P I )에서 우리나라는 4 . 5점으로 1 0 2개 중 4 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OECD 선진국들과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정부영역에서의 부패척결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영

역에서의 반부패 운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투명사회를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내용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기구로서 부패신고심사, 제도개선, 평가 등의

기능과 더불어 반부패교육·홍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주요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11조 제4·5항에서 부패방지교육과 홍

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설정과 시민단체들의 부패방지활동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상호긴밀한 협력관계( p a r t n e r s h i p )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형화 하면 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반부패 시민의식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반부패 프로그램

에 동참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사업과, 다른 측면에서 반부패 청렴한 세력

을 확산시키는 청렴그룹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공동협력하여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머물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부패 노



력과 요구를 정부의 공식창구로서 흡수하고 제도화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반부패시민의식개혁

부패는 조직과 사회를 둘러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부

패척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부패척결

을 위한 첫 단계는 일반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개선하고 고양시키는 것

으로부터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반부패 시민의식개혁은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반부패 문화의 확산

을 위한 청소년 글짓기·발표회, 전문가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효율적인 부패 적발과 처벌, 법제의 정비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반부패

교육·홍보를 통한 장기적인 국민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만 구조적인 부

패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주요사업

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및 일반시민 대상반부패 교육

나) 반부패시민교육 교재및 자료개발

다) 반부패시민의식캠페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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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그룹발굴·확산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적발·처벌이라는 소극적인 접근방

법(negative approach)과함께 사회 전반에 청렴그룹의 저변 확산을 통

해 부패현실 개선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접근방법(positive approach)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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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6

일시 요 청 사 업 명 지원및 협력사항 비고

8.  9
흥사단‘밝고 투명한 사회만들
기’청소년 작품전 공모전 지원
요청

위원장상 지원결정

8. 22 반부패국민연대「클린코리아
2 1」2 0 0 2년 사업 준비모임

위원회·반부패국민연대·
기업 공동사업으로 추진
결정

8. 22

8. 26

9. 17

9. 25

1 0 . 1 9

1 0 . 3 0

1 1 . 1 1

1 1 . 2 0

반부패국민연대 해외홍보용
CD-  ROM 제작 기획회의

위원회 홍보영문 및 활동
보고 관련자료 제출

반부패국민연대 정기총회
격려사 및 토론회 참석 요청

위원장 격려사 및 정책기획
실장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발표

시민의 신문 주최「국민의 정부
하에서 시민운동평가」세미나

정부 위원회 관련 시민운동
평가세션 토론자 참석

서울시립대·반부패국민연대의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
의 성과와 한계」토론회

제도개선심의관 토론자
참석

흥사단「반부패 청소년
나의 주장」발표대회

공동 후원기관 및
위원장상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부정부패 신고센터」접수요원
배치요청

장기 협력사업으로
추진계획 통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악법개폐·개혁입법」심포지엄

제도개선심의관
토론자 참석

광주YWCA 「부정부패추방투명
사회만들기」토론회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및
협력방안 설명(제도1담당
관 토론회 참석)

대회연기

대회연기

신고심사국
및 총무과
통보



한 필요하나,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구현함에 있어 몇몇 시

민사회단체만을 중심으로 부패추방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

적일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렴·투명한 사회운동을 하는 그룹을

발굴하고 지역별·단체별로 소규모의 청렴그룹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소규모의 청렴그룹을 발굴하여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형

( p r o t o t y p e )으로 삼아 가칭「청렴인상(賞)」을 제정하고, 청렴인 전당에

헌액하게 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발굴된 청렴그룹은 청렴옴

브즈만( o m b u d s m a n )으로 위촉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p o l i c y

p r o c e s s )에 제도적 참여를 권고하고, 반부패시민교육 강사 및 위원회 자

문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2002년에는 청렴그룹 발

굴·육성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회 내부 검토와 경실련·참여연대·반부

패국민연대·열린사회시민연합·행정개혁시민연합등의 반부패 관련 주

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신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렴그룹

발굴·육성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렴그룹 개발 계

획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이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룹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라는데동의하였다.

따라서 2 0 0 3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사회영역별 잠재하고 있는

학자, 전문가, 사회운동가등이 우리사회의 각 단위 공동체( c o m m u n i t y )

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주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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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들은 청렴그룹 예비집단으로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집단 중에서 지역별, 영역별 주요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

터 추천을 받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사람들은 광범위한 반부패 강사진

(pool) 및 잠정적인 청렴그룹 예비자원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들 예비집

단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발굴한 전문교육대상 강사진( p o o l )과 연계하여

지역별, 영역별 반부패 인력자원(anti-corruption human resources)으

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세부 활용방안은 중앙, 지방 시민

단체, 학계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워크샵, 세미나, 토론회, 반부패대회

등을 개최하고 주기적인 반부패자료의 제공, 반부패 네트워크의 구성 등

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 반부패 시민교육에도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반부패 인력 풀의 확산과 활용은 이들 집단이 우리사회의 각

각의지역과 사회영역에서 청렴의 섬(Island of Integrity)으로작용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기폭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반부패 인력풀이 청렴그룹을 발굴할 수 있는 예

비집단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집단이 청렴그룹으

로 전환되고 우리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행위자( k e y

p l a y e r )로서역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3) 반부패시민참여프로그램

반부패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구체적인 반부

패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기업과 시민단체의 반부패 실천사업은 정부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Government-NGO partnership)으로 추진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종합기구로서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를 주된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부분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법에 규정함으로서 종합적인(holistic) 접근

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반부패국민운동은 공직사회·기업·시민사

회의 3주체가 중심이 되어 협력관계(coalition building)를구축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대표적인 공동협력사업인「Clean Korea 21」

은 2 0 0 0년부터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이하 제2건국위)·반부패국

민연대·공기업협의회·전경련 등이 공동으로 반부패 우수사례를 발굴

하고 전시하는 행사로서 2 0 0 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이후, 부정부패

추방운동사업을 중단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승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3. 5월에 개최되는 국제반부패대회( I C A C )와 세계반부패대회

(Global Forum Ⅲ)를 앞두고 국내 민·관의 반부패 활동과 우수사례를

해외에 널리알릴예정이다.

(4) 주요시민단체와의접촉활동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이후 주요 시민단체 대표, 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였으며 이를 반부패정책 수립에 반영코

자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상호 의견교

환 결과를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정책, 신고심사, 교육홍보 등의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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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반부패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동하였고 향

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하여 더욱더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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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
연구자

·지방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부패방지제도
개선위원회간부

·지방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2002. 2. 6

2002. 2.21

2002. 3. 5

2002. 3. 6

2002. 3.13

2002. 3.14

2002. 5.10

2002. 5.24

2002. 6.24

2002. 6.28
∼7 . 1 1

2002.10. 4

2002.10. 8

2002.11. 6

2002.12. 4

2002.12. 9
∼1 2 . 2 0

2 0 0 2 . 1 2 . 1 6

2 0 0 2 . 1 2 . 2 1

2 0 0 2 . 1 2 . 2 7

참여연대 5개 주요시민단체

(구)반부패특별위원회

경실련

경실련, 참여연대, 반부패국
민연대, 환경운동연합,흥사단,
YMCA 등6개 시민단체

학계대표

참여연대

행개련 외 6개 단체실무간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실무자

부산( 6개단체) ,대전( 5개단
체) ,대구( 5개단체) ,광주( 6
개단체)등지역주요시민단체

경실련

대선유권자시민연대

반부패국민연대, 경실련,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등
주요시민단체

경실련

강릉( 5개단체) ,목포( 6개단체) ,
청주( 1 2개단체) ,천안( 6개단체)
진주( 8개단체)지역주요시민단체

흥사단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시민단체 및 전문가간담회

일 자 단 체 명 주요참석자 비 고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외 5인

김성남 위원장 외 1 3인

손봉호 부정부패추방
운동 본부장 외 1 0인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외 5인

하태권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외 7인

김기식 사무처장 외 8인

서영복 사무처장 외 6인

이필상 공동대표 외 7인

이재명 투명사회팀장
외 3인

박재율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외
총 3 4인

신철영 사무총장 외 5인

이남주 한국Y M C A전국
연맹 사무총장 외 4인

고건 반부패국민연대
회장 외 3인

이대영 사무처장외1 7인

강대백 목포시정지기
단장 외 총 5 3인

김소선 이사장 외 5인

이형모 사장 외 1 1인

김기식 사무처장 외 5인

표5 - 6 7

※ 시민협력팀은수시로시민단체를방문하여실무활동가와활동방향과공동사업을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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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및 향후계획

(1) 활동성과와평가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요청으로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

가 탄생하였으며 이후로도 반부패시책의 대(對)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하여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

방지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주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갖고 수

시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검토·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시민단체들도

개별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실시하고 연대하여 부패방지제도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와시민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접촉통로(communication channel)가 결여되어 있고 장기적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이 미진한 바, 이는 향후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

력과 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크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계획

주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 시민단체의 반부패 시민운동단체를

아울러는 반부패 정부-시민단체 협력체제(anti-corruption network)를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각분야에서 투명

성과 정직성을 생활화되도록운동화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스스로 실천하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룹과 개인들을 발굴

하고 확산되도록 종교계, 전문가그룹 등 시민사회 제그룹들과 함께 공동

협력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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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위원회 운영관리의효율화

1. 위원회회의구성·운영및 현황
*

가. 위원회의구성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

명하고, 상임위원이아닌 위원6인에 대해서는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

원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

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도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면직 또는

해촉이 가능하다(부록부패방지위원회위원현황 참조) .

나. 위원회전원회의의 운영

위원회 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

며, 정기회의는매월첫째 및 셋째월요일 오후3시에 정례적으로 개최하

*집필자 : 심결관리담당관실김종윤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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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 0 0 2년 1월 2 5일 위원회 출범 이후 2 0 0 2년 1 2월말까지 정기회의 2 2

회, 수시회의 1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총 1 5 5건의 의

안 중 의결사항 9 8건, 보고사항 5 7건을 심의·의결하였다(부록7. 부패

방지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참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는 1) 공

공기관의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7)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에 관한 사항, 9)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분과위원회의 구성·운

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 13) 자문기구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분과위원회의구성·운영

위원회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기

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두

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관상정의안에 대한 사전심의·의결을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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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 위원회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제1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중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 공공기관 관련업무를, 제2분과위원회는

사회·문화분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제3분과위원회는 경제분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처리한다.

분과위원회구성

라. 주심위원제운영

의안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1차(5.20) 전원회의에서 주심위

원제를 도입·운영키로결정하여 그 다음회의부터 시행하였다. 

주심위원은 위원회운영세칙 제2 0조, 제2 4조 내지 제2 6조의 규정에 따

라 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신고사항

은 원칙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제도개선·보호보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 과 위 원 회

제1분과위원회

(정치·일반행정분야)

제2분과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제3분과위원회

(경제분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이 진 우
채 일 병
최 세 모

박 연 철

이 상 환

김 오 수

박 용 일

이 상 환

강 금 실

직 위 위 원

표5 -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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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위원은 1) 신고사항의 심사·조사방향, 확인조사 등 제반사항 검

토, 2) 조사기관의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3) 제도개선·보호보상

등 관련사항에 대한 방향설정, 4) 분과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5) 분과위

원회 및 전원회의에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있다. 

2 0 0 2년도에는 주심위원이 6 7건의 의안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상정의

안에대한책임성 확보와 효율적 업무추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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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업무분장

구 분 분 장 범 위

제1분과위원회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정치·일반행정분야 공공기관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

서실,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비상기획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

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2분과위원회

•사회·문화분야 공공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

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

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경제분야 공공기관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기업 및 경제분야 공직유관단체

표5 - 6 9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 0호의규정에의한공직유관단체중비경제분야의단체는그 주
무부처의소관분과위원회가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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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윤리규정제정의의및 내용*

가. 제정의의

국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민주적·효율적으

로 공정하게 수행하고,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자신의 업무 수행이 국

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수행하

는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보다는 높은 수준

의 윤리와 엄격한 행동규범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장치로서 윤리규정을 제정·시행

하기로 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준수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윤리규정

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윤리규정과 행동강령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윤리규정 초안을 성안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속직

원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부패방지위원

회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윤리규정의 적용범위는 부패방지위원·전문위원, 위원회에 파견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계약직 기타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

하는모든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집필자 : 법무감사담당관실박용택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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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도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은 공직사

회 내부에서 합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

용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 주요내용

이 윤리규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

무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친·인척의 이해와 연계될 경우이해관계 직무

로부터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직원과 그의 가족은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선물·금전·접대를 받을 수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속

직원은 지연, 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

적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되고, 재정보증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하여 동료직원은 물

론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경조사의통지

범위를 친족과 지인으로 제한하고, 경조사 등 통지서에 직장·직급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경조의금은 직원간에도 실·국장급은 5만

원, 과장급 이하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내용도 담았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소속직원이 윤리규정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상담 및

건의를 함으로써 외부 유혹으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윤리상담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언제어

디서나 본인의 행동이 윤리규정에 적합한 행동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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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용 소형수첩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소속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윤리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심의위

원회도 구성하였다. 

윤리심의위원회는 소속직원이 윤리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관

련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청하고, 확인된 사실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에는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또한 정부재산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행위는 감사원에 통보하는 등 윤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활동하도록 되어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윤리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접촉하여 조사하는 등 윤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감찰을 꾸준히 수행함과 동시에 추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공무원행

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체윤리규정을 개선·발전시켜 나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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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가. 사업배경및 목표

우리 위원회는 복합적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부패행위에

대하여 사후에「부패신고 접수·처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제도개선

권고」, 「시책수립 및 평가」, 「교육·홍보」와 같이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범정부적인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정

책에 부응하면서 위원회의 이러한 주요기능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I T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종

합정보시스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원을 쉽게 취득·분석 및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통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쌍

방향 의사소통 및 다양한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적 개선을 이루는 것을목표로 개발·구축 중에 있다.

나. 그동안의 주요 추진내용

(1) 업무혁신(BPR) 및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목

표와 비전을 구체화하고, 업무환경·업무프로세스에대한 심도있는 분석

을 통하여 정보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업무혁신(Business Process

*집필자: 행정관리정보담당관실양종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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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다.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

립 용역은 6월 1 7일 계약이 체결( 11 7백만원)된 이후 총 11명의 정보화

전문인력과 전문컨설턴트들이 투입되어 9월 2 4일까지 1 0 0일간 진행되

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보화기획단의 지원·협조를 받아 위원회 업무 현황

및 환경 분석에서 시작하여 정보화요구사항 조사, 직원인터뷰, 유관기관

정보화 사례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기본설계 및 부패방지

정보화의 비전·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 

(2) 시스템구축사업 시작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 I S P )」의 결과를 반영하여 2 0 0 3

년 3월까지 약 1 3 0일간 개발을 목표로 1단계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

찰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후 일부 장비의 사양을 조정하고 사업금액

을 늘려 재추진되었다. 

입찰결과 쌍용컨소시엄과 K C C컨소시엄이 경쟁하여 11월 2 2일 쌍용

컨소시엄(쌍용정보통신, 유비즈시스템, 사이버다임, 발텍컨설팅 등 4개

업체로 구성)과 계약을 체결( 1 , 1 3 0백만원)하여 정보화요구사항 조사·

분석작업을 거쳐서 현재시스템설계를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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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념구성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도출된 구축사업은 다

음과 같이 홈페이지인「부패방지포탈시스템」, 지식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인트라넷시스템」, 위원회 본원적 업무수행을 위한「업무지원시스템」및

전자결재·전자문서관리(EDMS) 등으로구성된「공용인프라시스템」등

의 4가지 단위시스템으로구성되어 있다.

국 민

민간단체

위원회

내부사용자

알림마당
·위원회소개
·언론보도, 공지
·일반민원
·사이트맵

참여마당
·부정부패신고
·건의사항
·캠페인참여
·Cyber Poll

반부패정보
·보고서,도서정보
·연구조사자료
·부패d a t a b a s e
·통합검색

온라인교육홍보
·부패방지가이드
·부패방지강의
·멀티미디어자료
·교육홍보자료

외부시스템

신고심사
·신고안내·접수
·신고심사·처리
·보호보상
·신고·보상통계

심의·의결
예방·평가

·제도개선권고
·비위면직자
·교육홍보

부패종합D B
·통계자료입력
·통계자료조회
·종합D B생성
·통계자료분석

정보종합분석
·외부정보수집
·내외부정보분석
·실시간정보검색
·분석결과처리

내부시스템

내부포탈 정보컨텐츠 서비스컨텐츠 지식관리

전자결재 문서관리 검색엔진 자 료 관

공공기관
요청자료

감사기관
감사자료

정보연계

타기관
부패D B

민원센터
민원정보

부 패

방 지

포 탈
⇔

⇔

업
무
지
원

인 트
라 넷

공 용
인프라



(1) 부패방지포탈시스템(홈페이지)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제안, Cyber Poll, 캠페인, 통합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외부 유관기관(각급 공공기관, 시민단체, 외국당

국, 국제기구, 국제민간기구등)과 부패방지관련정보가 상호교류되는포

탈사이트이다.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쉽게 부패방지포탈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각종정보나 신고 등 민

원처리상황을통보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될 것이다.

(2) 인트라넷시스템

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내부 포탈 시스템으로 업무관련 각종 지식정보

가 여기에서 통합·공유되고, 커뮤니티·동호회 등의 기능을 통해 직원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도록개발될 것이다.

(3) 업무지원시스템

위원회의 본원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처리·제도개선·보호보

상·비위면직자 관리 등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평가조사·정보활동보고

등 업무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심층분석,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방안을 검토

하여 4가지 통제기능에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공용인프라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과 업무지원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어 직원들

이 편리하게 각종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기반시스템으로 전자결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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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E D M S )·검색엔진·자료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기대효과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으로 다음과 같이 대국민 서비

스의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 1 ) 반부패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부패방지포탈에서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내부시스템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부패방지관련 컨텐츠가 확충되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 2 )인트라넷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의 활용으로 수직적·수평적 의사

소통이 활성화되어 내적 결속이 보다 강화되고, 각종 정보자원을 쉽게 취

득·분석 및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향상된다.

( 3 ) 업무지원시스템·공용인프라에서는 다른 단위시스템 및 외부시스

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업무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부패통제기능

과 자원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 향후추진계획

업무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근간으로 위원회 정

보의심화, 업무지원시스템의G4C(Government for Citizen)·각급공

512•부패방지백서



공기관 감사관실 시스템 연계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통제시스템으

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1) 1단계핵심시스템구축( 2 0 0 2년1 1월~ 2 0 0 3년 3월)

부패방지포탈시스템(홈페이지), 업무지원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 공

용인프라시스템(전자결재, 전자문서관리)등기본 단위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산센터와 같은정보화인프라를조성하게 된다.

(2) 2단계예방기능강화( 2 0 0 3년 4월~ 2 0 0 4년1 2월)

부패방지포탈의 반부패정보센터를구축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가 강화되고, 정보분석 고도화 및 전략적 정보활용으로 업무지원시스템

의 사전예방기능 개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장비의 이중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3) 3단계시스템 고도화( 2 0 0 5년 1월~ 2 0 0 6년1 2월)

인트라넷의 지식관리가 체계화되고, 부패방지포탈의 사이버 교육·홍

보의 심화, 업무지원시스템의 G4C(Goverment for Citizen)·각급 공

공기관 감사관실 시스템 연계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통제시스템으

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바. 결어 : 사업의 성공요건

부패방지수단들은「신고접수·처리」, 「제도개선 권고」, 「교육·홍보」,

「시책수립 및 평가」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효과적인 부패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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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다할 수 있다.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수

행되도록 지원하지만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며 고위

의사결정자( C E O )의 관심과 솔선, 사용자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활용을 위해

서는 일부 단위업무(예: 통합정보시스템과 각급 공공기관의 연계, 종합

정보분석·처리등)를 수행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책임과 한계를 분

명히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각급 공공기관의 시스템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패방지업

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권한과 기능

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부처협의 등의 조

치가선행되어야 한다.

514•부패방지백서



제6장제6장
향후부패방지정책방향





향후 부패방지정책 방향*

지난 2 0 0 2년 한해 동안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 없는 사회건설을 바라

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부패통제 4대 기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온 결과 적지않은 성과도 있었으나, 출범초기 기관으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기능과 제도상의 한계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위원회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미진한 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발전시켜 가면서 제

도적 미비점은 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경주하

고자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앞으로 부패문제의 체계적·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

음의〈3 원칙〉에 입각하여 사후적 통제와 사전예방적 수단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부패방지 전략을 추진코자 한다.

첫째, 부패문제 척결에 있어「중점분야 집중의 원칙」으로 이는 부패방

지를 위한 가용 자원을 투입함에 있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패정도가 심한 부문에 집중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우선순위에 의한 중

점부문을 선정, 집중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2003년도에는 정치권력형

비리,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리, 건설·건축분야 비리 문제 등을 중점적으

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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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스템에 의한 해결 원칙」이다. 이는 종래의「적발·처벌」만의

단편적 부패통제 수단만을 활용하는 차원과 달리「제도개선」및「교육·

홍보」의 예방적 기능과「시책 수립·평가」와 같은 정책기능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패방지 주체의 측면

에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나 혹은 시민운동의 일방 주도가 아닌 정부, 시

민, 언론,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포괄하는 대내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에‘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것이다.

셋째, 부패방지기구의「정치적 중립성·업무의 독립성보장 원칙」이다.

부패방지의 독립원칙이란 부패방지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들이 수

행하는 부패방지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의의는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

리는 것으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성공사례도

독립 부패방지기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업무상 독립에서 시작되었다

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3 원칙하에 효과적 부패통제를 위해 다음의 5대 과제를 중점과

제로선정, 적극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견제와 균형」을 모든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부패정도는 독립과 재량의 크기에 비례하며 책임과 투명성에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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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교 등 사회 모든 부분에‘견제와 균형시스템

(Checks and Balances System)’또는‘올바른 지배구조( G o v e r-

n a n c e )’를 도입하여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계획이다. 

둘째, 내부공익신고( W h i s t l e - b l o w i n g )의 활성화이다.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부패방지법이 도입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

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 면책확대, 인사상 우대, 보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

고, 시민단체·언론기관 등 민간고발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

획이다.

셋째, IT기술등을 활용, 부패유발적인 제도와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

는 것이다.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I T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처리 온라

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 전자입찰제도입·확대, 특히 전자정부

를 통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각급 기관

의 제도개선 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 및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갈계획이다.

넷째, 부패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적발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

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적발·처벌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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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통해다른 예방적 기능과 연계,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다섯째, 「청렴의 섬」국민운동을 통한 공직 및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

립이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공무원 행동강력」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윤리의식 확립, 이를 토대로 사회 각 분야별 윤리규범을 제정토록

하여 실천을 유도하고 청렴그룹을 발굴, 이를 사회 전분야에 확산시키는

「청렴의 섬(Island of Integrity)」확산 국민운동을 부패방지 민관협력의

중점사업으로전개할 계획이다.

부패척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2 1세기선진일류국가도

약을 위해 우리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부패균형점 수준을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데 최대 역점을 두

어 2 0 0 5년까지 부패지수 순위를 2 0위 내외, 2010년까지는1 0위 내외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부패통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부패방

지 3원칙과 5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

의 부패문제 핵심인 고위공직자 등「권력형 부패척결」을 위해 긴밀한 대

내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계획이며, 부패

방지 위원회에 부여된 4대 종합적 부패통제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외부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 부패균형점을 낮추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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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부패방지위원회위원현황

구 분 주 요 경 력성 명 비 고

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姜哲圭)

상 임 위 원

위 원
·행정자치부인사국장
·행정자치부자치지원국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채 일 병
(蔡日炳)

상 임 위 원
(사무처장)

위 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1실장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이 상 환
(李相煥)

상 임 위 원

위 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박 연 철
(朴淵徹)

국 회
추 천

위 원

·변호사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
·11, 13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대통령정무 제1수석비서관

이 진 우
(李珍雨)

국 회
추 천

위 원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 세 모
(崔世模)

대 법 원 장
추 천

위 원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 오 수
(金吾洙)

대 법 원 장
추 천

위 원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한국인권재단 이사

강 금 실
(康錦實)

대 법 원 장
추 천

위 원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 변호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박 용 일
(朴容逸)

국 회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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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및 직위성 명

학 계

( 3 )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 N G O학회 회장

김 영 평

전 수 일

김 영 래

종 교 계

( 3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 기 수

정대스님

박 정 일

2.  부패방지위원회정책자문단 위원현황

재 계

( 3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손 병 두

김 효 성

김 홍 경

법 조 계

( 3 )

변호사

변호사(변협 추천)

변호사(변협 추천)

이 세 중

이 경 재

임 종 인

여 성 계

( 3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외국어대 교수

은 방 희

정 현 백

이 은 영

시 민 단체

( 5 )

참여연대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연대 부회장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대표

YMCA 사무총장

최 영 도

신 용 하

효 림

김 일 수

이 남 주

언 론 계

( 3 )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국장

오 건 환

박 수 만

최 문 기

기 타

( 3 )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바른경제동인회 교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손 봉 호

박 종 규

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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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경 력

전 문 위 원

성 명
비 고

정치분야 동의대학교 교수전용주

행정분야

한국 부패학회 총무이사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택

조은경

윤리분야 아주대학교 교수김호섭

평가분야 한양대학교 교수최병대

건설·건축 분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상호

기업윤리분야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위원이정훈

세무분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김재진

교육·홍보분야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 교수송재윤

경제분야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강철준

윤건수

3. 부패방지위원회전문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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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방지전문교육강사진Pool 명단

가. 각계 추천 및 공모

이 재 형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연구소

지방공직자,일반경제인
선임연구원

윤 종 설 〃 지방공직자

이 동 호 〃 지방공직자,일반경제인

안 선 태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연구소

홍보팀장
지방공직자

김 호 정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공직자, 대학생

강 손 근 동의대학교 교수 지방공직자, 대학생

정 석 부 삼성화재해상보(주) 지방사업본부고문 지방공직자

이 순 자 서강정보대학 교수 지방공직자, 대학생

김 길 광 전 울산시 자치행정국장 지방공직자

정 대 경 울산시 북구 총무국장 지방공직자

이 종 직 강원도 동해시 인사위원회 위원 지방공직자

서 명 원 반부패국민연대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지방공직자

정 규 철 전남여고 교사 지방공직자, 초·중·고생

윤 대 성 창원대학교 교수 지방공직자, 대학생

조 수 호 경남도 운수행정연수원장 지방공직자

정 목 일 창신대학교 교수(수필가) 지방공직자, 대학생

백 우 현 둔촌중학교 교장 초·중·고생

용 왕 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1부장 일반공직자

표 창 원 경찰대학교 교수 일반공직자

유 영 주
서일대학 겸임교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일반국민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상별 활용 비고



전국 도덕교사모임 간부

대전 월평중학교 교사

〃

서울 온곡중학교 교사

〃

인천 안남중학교 교사

〃

인천 북인천중학교 교사

〃

대전 동중학교 교사

권 종 만 초·중·고생

최 호 곤 초·중·고생

조 성 태 초·중·고생

이 종 태 초·중·고생

민 홍 석 초·중·고생

김 병 주 서강대학교 교수 고위C E O급 경제인

김 한 중 연세대학교 교수 고위공직자

문 석 남 경제사회이사회 이사장 고위공직자, 일반공직자

고위공직자, 일반공직자

서 생 현 전 석탄공사 사장 및 마사회 회장 군장성급 이상

영·위관급장교, 정치인

송 보 경 서울여대 교수 대학생, 일반국민

이 남 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고위공직자, 일반국민

이 은 영 한국외대 교수 고위공직자, 일반국민

이 정 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일반국민

이 종 오 계명대 교수 고위공직자, 일반공직자

전 용 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고위공직자, 일반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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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 도덕교사모임 대표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상별 활용 비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상별 활용 비고

나. ‘전’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



김 병 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학생

박 원 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고위 C E O급 경제인

박 정 수 서울시립대 교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대학생

박 흥 식 중앙대 교수
정치인, 고위C E O급

경제인, 대학생

신 철 영 경실련 사무총장 대학생

이 서 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위 C E O급 경제인

전 수 일 광운대 대학원장 대학생

정 대 화 상지대 교수
고위공직자 및 일반

공직자, 대학생

정 현 백 성균관대 교수 대학생

하 태 권 서울산업대 교수 대학생

강 태 욱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이사장 일반국민

박 종 규 바른경제동인회 부회장 고위C E O급 경제인

이 광 연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장 초·중·고생

김 석 철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표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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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속 및 직위 대상별 활용 비고

마. 투명성포럼 실행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상별 활용 비고

라. 시민단체 등 대표단



계 1 5 5건 9 8건 5 7건

제 1 차 1 . 2 5 1건 - 1

제 2 차 1 . 2 8 1건 1 -

제 3 차 2. 4 2건 1 1

제 4 차 2 . 1 8 2건 1 1

제 5 차 3. 4 1 1건 9 2

제 6 차 3 . 1 8 8건 5 3

제 7 차 3 . 3 0 2건 2 -

제 8 차 4. 1 1 1건 9 2

제9 차 4 . 1 5 7건 4 3

제1 0차 5. 6 7건 4 3

제1 1차 5 . 2 0 1 2건 7 5

제1 2차 6. 3 1 0건 4 6

제1 3차 6 . 1 7 8건 4 4

제1 4차 7. 8 5건 5 -

제1 5차 7 . 1 5 9건 5 4

제1 6차 8 . 1 6 8건 3 5

제1 7차 9. 2 8건 6 2

제1 8차 9 . 1 6 1 1건 7 4

제1 9차 10. 7 1 0건 7 3

제2 0차 11. 4 6건 4 2

제2 1차 1 1 . 1 8 5건 2 2

제2 2차 12. 2 4건 2 2

제2 3차 1 2 . 1 6 7건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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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방지위원회회의운영현황

가. 전원회의 개최 현황

차 수
상 정 의 안 수

회 의 일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1 2차( 1.2 8 )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안 법무관리관실

2 3차( 2. 4 ) 신고사무운영지침안 신고심사국

3 4차( 2.1 8 ) 분과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임명에관한건 법무관리관실

4 5차( 3. 4 )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 신고심사국

5 5차( 3. 4 ) 택지개발지구내불법농지전용허가 신고심사국

6 5차( 3. 4 ) 관급공사관련부패행위 신고심사국

7 5차( 3 . 4 ) 전직경찰관뇌물수수혐의수사요구 신고심사국

8 5차( 3. 4 )
부동산이중매매에대한철저한재수사및

관련자처벌요구
신고심사국

9 5차( 3. 4 ) 직위이용부당행위조사요구 신고심사국

1 0 5차( 3. 4 ) 병역특례대상자위장취업비리 신고심사국

1 1 5차( 3. 4 ) 공공예산불법사용 신고심사국

1 2 5차( 3. 4 ) 공기업임직원의금품및향응수수 신고심사국

1 3 6차( 3.1 8 ) 군수의 예산불법사용 신고심사국

1 4 6차( 3.1 8 ) 구청장예산불법사용 신고심사국

1 5 6차( 3.1 8 ) 벤처관련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심사국

1 6 6차( 3.1 8 ) 부패방지위원회윤리규정안 법무관리관실

1 7 6차( 3.1 8 ) 전문위원위촉에관한건 정책기획실

1 8 7차( 3.3 0 ) 장관급고위공직자비리 신고심사국

1 9 7차( 3.3 0 ) 검사 등 고위공직자비리 신고심사국

2 0 8차( 4. 1 ) 공직자직위이용이익도모 신고심사국

2 1 8차( 4. 1 ) 공직자뇌물수수및예산불법사용 신고심사국

2 2 8차( 4. 1 ) 도의회 공무원의 뇌물수수 신고심사국

2 3 8차( 4. 1 ) 대학총장의기성회비등부당사용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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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정의안(의결사항)

연번 차수(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2 4 8차( 4. 1 ) 교육감의학교공사관련부패행위 신고심사국

2 5 8차( 4. 1 ) 공공연구기관의업체선정비리 신고심사국

2 6 8차( 4. 1 ) 농업경영개선자금의불법대출 신고심사국

2 7 8차( 4. 1 ) 2 0 0 2년청렴도측정계획안 정책기획실

2 8 8차( 4. 1 ) 지하철공사상가운영관련부패행위 신고심사국

2 9 9차( 4.1 5 ) 정화조청소관련구청장부패행위 신고심사국

3 0 9차( 4.1 5 ) 경륜장외사업소개설 관련 비리 신고심사국

3 1 9차( 4.1 5 ) 임업협동조합직원횡령 신고심사국

3 2 9차( 4.1 5 ) 공기업의업체선정비리 신고심사국

3 3 1 0차( 5. 6 ) 생활폐기물대행업수의계약관련금품수수 신고심사국

3 4 1 0차( 5. 6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예산불법집행 신고심사국

3 5 1 0차( 5. 6 )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부패 신고심사국

3 6 1 0차( 5. 6 ) 국립대학교교수의연구비등횡령비리 신고심사국

3 7 1 1차( 5.2 0 ) 구청공무원의직무관련뇌물수수 신고심사국

3 8 1 1차( 5.2 0 ) 구의회의장의직위이용납품및탈세비리 신고심사국

3 9 1 1차( 5.2 0 ) 고속도로공사관련도선폐업보상등비리 신고심사국

4 0 1 1차( 5.2 0 ) 지방공기업직원의주차장이용대금횡령 신고심사국

4 1 1 1차( 5.2 0 ) 공기업지사장입찰비리 신고심사국

4 2 1 1차( 5.2 0 ) 군수의직위이용부당행위재조사요구 신고심사국

4 3 1 1차( 5.2 0 ) 병역특례대상자위장취업재조사요구 신고심사국

4 4 1 2차( 6. 3 ) 백화점위법건축허가관련구청직원비리 신고심사국

4 5 1 2차( 6. 3 ) 지방자치단체의청소대행사업비낭비 신고심사국

4 6 1 2차( 6. 3 ) 군납서류허위작성국가예산횡령 비리 신고심사국

4 7 1 2차( 6. 3 ) 세무공무원의비리 신고심사국

4 8 1 3차( 6.1 7 ) 검찰공무원의부패행위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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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서차수(월일) 의 안 명



4 9 1 3차( 6.1 7 ) 국책연구과제연구비비리 신고심사국

5 0 1 3차( 6.1 7 ) 지방자치단체책임감리용역부당계약 신고심사국

5 1 1 3차( 6.1 7 ) 공무원의직무관련금품수수 신고심사국

5 2 1 4차( 7. 8 ) 교원인사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5 3 1 4차( 7. 8 )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5 4 1 4차( 7. 8 ) 공무원의공금유용등부패행위 신고심사국

5 5 1 4차( 7. 8 ) 장관급고위공직자비리사건재정신청 신고심사국

5 6 1 4차( 7. 8 ) 검사 등고위공직자비리사건재정신청 신고심사국

5 7 1 5차( 7.1 5 ) 공사수주관련금품수수 신거심사국

5 8 1 5차( 7.1 5 ) 소방공무원부당채용등비리 신고심사국

5 9 1 5차( 7.1 5 ) 국립대학교총장외국박사 학위알선비리 신고심사국

6 0 1 5차( 7.1 5 ) 부패방지기본계획안 정책기획실

6 1 1 5차( 7.1 5 ) 공무원행동강령안 정책기획실

6 2 1 6차( 8.1 9 ) 포상및보상사무운영지침안 신고심사국

6 3 1 6차( 8.1 9 ) 종합운동장설계용역부당집행 신고심사국

6 4 1 6차( 8.1 9 ) 정책자문단구성·운영계획안 정책기획실

6 5 1 7차( 9. 2 ) 지방자치단체공직자의금품수수 신고심사국

6 6 1 7차( 9. 2 ) 국·공립대학교의사외이사겸직비리 신고심사국

6 7 1 7차( 9. 2 ) 공기업의출장비부정지급 신고심사국

6 8 1 7차( 9. 2 ) 공립중학교교장의금품수수 신고심사국

6 9 1 7차( 9. 2 ) 위법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허가 신고심사국

7 0 1 7차( 9. 2 ) 허위문서를이용한부당대출비리 신고심사국

7 1 1 8차( 9.1 6 )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안 신고심사국

7 2 1 8차( 9.1 6 ) 경찰공무원의뇌물수수및업무상횡령등 신고심사국

7 3 1 8차( 9.1 6 ) 장비고가정비의혹(1)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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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서차수(월일) 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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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1 8차( 9 .1 6 ) 장비고가정비의혹( 2 ) 신고심사국

7 5 1 8차( 9 .1 6 ) 장비고가정비의혹( 3 ) 신고심사국

7 6 1 8차( 9 .1 6 ) 장비구매관련예산낭비(1)  신고심사국

7 7 1 8차( 9 .1 6 ) 장비구매관련예산낭비( 2 ) 신고심사국

7 8 1 9차( 1 0 . 7 ) 청소대행계약관련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7 9 1 9차( 1 0 . 7 ) 군청등의예산낭비 신고심사국

8 0 1 9차( 1 0 . 7 ) 검찰공무원의편파수사및뇌물수수 신고심사국

8 1 1 9차( 1 0 . 7 ) 정보통신관계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신고심사국

8 2 1 9차( 1 0 . 7 ) 허위계산서이용지방세과소신고납부묵인 신고심사국

8 3 1 9차( 1 0 . 7 ) 국민성금관련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8 4 1 9차( 1 0 . 7 ) 세무공무원의탈세제보지연처리비리 신고심사국

8 5 2 0차( 1 1 . 4 ) 진료차트허위기재약품착복 등 신고심사국

8 6 2 0차( 1 1 . 4 ) 국제공항건설관련비리 신고심사국

8 7 2 0차( 1 1 . 4 ) 턴키공사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8 8 2 0차( 1 1 . 4 )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임명등에관한건 신고심사국

8 9 2 1차( 1 1 . 1 8 ) 체육행사찬조금불법모금및인사비리 신고심사국

9 0 2 1차( 1 1 . 1 8 ) 시청발주 관급공사관련예산낭비 신고심사국

9 1 2 1차( 1 1 . 1 8 ) 농협직원금품수수 신고심사국

9 2 2 2차( 1 2 . 2 ) 공립학교체육교사의대회포상금등횡령 신고심사국

9 3 2 2차( 1 2 . 2 )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개선방안 신고심사국

9 4 2 3차( 1 2 . 1 6 ) 부실담보물을이용한대출사기 신고심사국

9 5 2 3차( 1 2 . 1 6 ) 국립대 교수증원을위한금품제공 신고심사국

9 6 2 3차( 1 2 . 1 6 ) 군복지관운영·관리비등사적용도사용 신고심사국

9 7 2 3차( 1 2 . 1 6 ) 출장비부정지급부패행위사고에대한보상금지급 신고심사국

9 8 2 3차( 1 2 . 1 6 ) 공립학교체육교사의대회포상금등횡령 신고심사국

연번 소관부서차수(월일) 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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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1.2 5 ) 업무추진상황보고 정책기획실

2 3차( 2. 4 ) 2 0 0 2년도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3 4차( 2.1 8 ) 2 0 0 2년도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4 5차( 3. 4 ) 지방순회부패신고접수및홍보계획 신고심사국

5 5차( 3. 4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6 6차( 3.1 8 ) 진정(민원)사항처리절차개선 신고심사국

7 6차( 3.1 8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8 6차( 3.1 8 ) 진정사항수정처리내역 신고심사국

9 8차( 4. 1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1 0 8차( 4. 1 ) 공무원행동강령제정추진계획 정책기획실

1 1 9차( 4.15)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1 2 9차( 4.15) 부패방지기본계획안 정책기획실

1 3 9차( 4.15) 신고이첩사항조사결과 신고심사국

1 4 1 0차( 5. 6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1 5 1 0차( 5. 6 ) 제9차전원회의시지시된진정사항재검토결과 신고심사국

1 6 1 0차( 5. 6 ) 신고사항이첩조사기관선정기준안 신고심사국

1 7 1 1차( 5.2 0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1 8 1 1차( 5.2 0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1 9 1 1차( 5.2 0 ) 제1 0차전원회의시지시된진정사항재검토결과 신고심사국

2 0 1 1차( 5.2 0 ) 신고사항중불이첩사항 신고심사국

2 1 1 1차( 5.2 0 ) 주심위원제운영방안 법무관리관실

2 2 1 2차( 6. 3 ) 고발및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2 3 1 2차( 6. 3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2 4 1 2차( 6. 3 ) 재조사요구 신고심사국

2 5 1 2차( 6. 3 ) 선거관련부패신고접수및홍보계획 신고심사국

2 6 1 2차( 6. 3 ) 청렴도측정업무추진경과 정책기획실

2 7 1 2차( 6. 3 ) 신고사항중불이첩사항 신고심사국

2 8 1 3차( 6.1 7 ) 고발및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2 9 1 3차( 6.1 7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다. 상정의안(보고사항)

연번 차수(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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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1 5차(  7.1 5 )
제1 2차전원회의시지시된진정사항

신고심사국
재검토결과

3 1 1 3차(  6.1 7 )
고발사항1호신고자에대한피의자조서

신고심사국
작성경위

3 2 1 5차(  7.1 5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3 3 1 5차(  7.1 5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3 4 1 5차(  7.1 5 )
제1 3차전원회의시지시된진정사항

신고심사국
재검토 결과

3 5 1 5차(  7.1 5 ) 정책자문단구성·운영계획(안) 정책기획실

3 6 1 6차(  8.1 9 ) 고발1 , 2 , 3호재정신청진행현황 신고심사국

3 7 1 6차(  8.1 9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3 8 1 6차(  8.1 9 ) 진정사항처리기준개선안 신고심사국

3 9 1 6차(  8.1 9 ) 진정사항처리 신고심사국

4 0 1 6차(  8.1 9 ) 정치부패척결을위한제도개선종합대책안 정책기획실

4 1 1 7차(  9. 2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4 2 1 7차(  9. 2 ) 진정사항처리결과 신고심사국

4 3 1 8차(  9.1 6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4 4 1 8차(  9.1 6 ) 이첩사항조사결과분석 신고심사국

4 5 1 8차(  9.1 6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4 6 1 8차(  9.1 6 ) 감사종합정보시스템운용대상기관지정 법무관리관실

4 7 1 9차( 1 0 . 7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4 8 1 9차( 1 0 . 7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4 9 1 9차( 1 0 . 7 )
공무원행동강령권고안에대한각급

정책기획실
행정기관의의견수렴결과검토

5 0 2 0차( 1 1 . 4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5 1 2 0차( 1 1 . 4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5 2 2 1차( 1 1 . 1 8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5 3 2 1차( 1 1 . 1 8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5 4 2 2차( 1 2 . 2 ) 이첩사항조사결과통보검토 신고심사국

5 5 2 2차( 1 2 . 2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5 6 2 3차( 1 2 . 1 6 ) 신고및진정사항처리개요 신고심사국

5 7 2 3차( 1 2 . 1 6 ) 신고자신분보장조치요구내부종결 신고심사국

연번 차수(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계 1 3회 2 0회 1 8회

제 1 차 2 . 1 8 2 . 1 8 2 . 1 8

제 2 차 3.  4 3.  4 2 . 2 5

제 3 차 3 .1 8 3 . 1 8 3 . 1 8

제 4 차 4. 1 3 . 2 5 4. 1

제 5 차 4 . 1 5 4.  1 4 . 1 5

제 6 차 5.  6 4 . 1 5 5 . 2 0

제 7 차 5 . 2 0 5.  6 6. 3

제 8 차 6 . 3 5 . 2 0 6 . 1 0

제 9 차 6 . 1 7 6. 3 6 . 1 7

제 10 차 7.  6 7.  8 6 . 2 4

제 11 차 7 . 1 5 8 . 1 9 7 . 1 5

제 12 차 8 . 1 9 9.  2 8 . 1 9

제 13 차 9.  2                              11.  4 9. 2

제 14 차 9. 9 9 . 1 6

제 15 차 9.12                               10.  7

제 16 차 9.16                                11. 4

제 17 차 10.  7                                12.  2

제 18 차 1 1.18                               1 2 . 1 6

제 19 차 12. 2

제 20 차 1 2 .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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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과위원회 운영

차 수
제1분과위원회

(월, 일)
제2분과위원회

(월, 일)
제3분과위원회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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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행동강령입법예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무원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과 그 밖의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말한다. 

나.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

적인 범위는 그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시·도 교육감 (이하“중앙행정

기관의 장 등”이라한다)이 따로정한다.

1)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

거나요구하려는 것이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2)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3)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

여 이익 또는불이익을 받는개인이나 단체

4) 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이나단체

다.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

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되



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

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말한다.

라. “향응”이라 함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편의를 제공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

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

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직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등 부

패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성실한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법규에 위반

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 3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담당관에게 그 지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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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담당관은 즉시 지시내용

의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지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시의 취소·변

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관하여 직근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

해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직근 상급자는 당해 부서의 인력, 업무의 성격, 업무의 긴급

성 등 으로 인하여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행동강령담당관을통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업무가 공정

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지연·혈연·학연 등을이유로 특정

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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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적 중립의 보장) ① 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정당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가입하는 행위또는이를 방해하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정치인”이라 한

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

론을조성하는 행위

다.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방해하는 행위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지원

또는방해하는 행위

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

의 비밀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마.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

여하는 행위

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

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

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관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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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담당

관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 부당이득의수수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

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관련자가

당사자가 되는거래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 0조(알선·청탁의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위하여 직

무관련자를 다른이해관계자에게알선·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 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

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 2조(공용물의사적사용·수익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

당한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 3조(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

터 금전·선물·향응(이하“금품 등”이라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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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커피·과일·과자등 다과와 간소한 식사

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제1 6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을

포함한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및 식사

다. 일반인에게널리배포하기 위한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라.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허용하는 물

품이나 편의

②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 4조(공무원간의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공무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

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접대 또는직원 상

조회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조성

제15조(영리행위의제한)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

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얻은 연간소득이 공무원으로서 지급 받는 연간

보수의 1 0 0분의 3 0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 6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3개

월 이상월 평균 4회 또는월 평균8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공청회·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

표·토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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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

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 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

의 등의 요청자·강의일시·수령액등을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 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

자를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

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

여야한다.

제1 8조(금전의 차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 9조(채무보증의 제한) 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위

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 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

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부

고·청첩·초청장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경조사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재 및 과거근무했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통지

2. 신문의 알림란 등을통한 통지

③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직무관련 없는 자에 대한 경조사의

통지의 경우에 부고·청첩·초청장 등에 직위·직급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친

족 상호간에 주고받거나 소속기관별 내부기준을 정하여 통상적인 관례

의 범위 내에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제2 1조(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 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

여야 하고, 그에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과 상담한 후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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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2조(부패방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

패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부

패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 3조(행동강령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본청과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이 강

령의 시행을 전담하는 행동강령담당관을 두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행동강령담당관배치기준을 따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 다른직위의 공무원을 행동강

령담당관에 임명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담당관은 소속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홍

보, 상담, 점검·평가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동강령담당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대하여

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행동강령담당관의 임기·자격기준·임명절

차 등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강령위반행위의신고와조사)① 누구든지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행

동강령담당관의강령위반행위에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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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담당관은 신고

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

은 소명 자료와 함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 5조(강령위반행위에대한징계등) ① 제2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고

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

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제2 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강령위반행위를 신

고받은 부패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 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 3조·제1 4조 및 제2 0조의 규정에 의

한 기준을 초과하거나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공무원은 즉시이

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공자에게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이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

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장이 처리방법을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제공된 경우

나. 자기가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

공된 경우

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이 정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

된 금품등의처리및 관리에 관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2 7조(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강

령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또는 개정하는경우 이를부패방지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③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강령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 9조의 채무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 시행당시 효

력이있는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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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행동강령여론조사결과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위하여 예상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

- 특히, 선물·경조금·화환·영리활동 제한 등 그간 논의가 되어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대상및 목적

·조사대상:전국의 만2 0세 이상 남녀 5 0 0명, 공무원 5 0 0명

·조사방법: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조사기관: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기관:2002. 4. 17∼4. 18

·표본추출방법:인구비례확률추출방식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 . 1 %

□ 응답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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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인

(5 0 0명)

공 무 원

(5 0 0명)

구 분 표본수(구성비)

·중졸이하 ·1 0 2명 ( 2 0 . 4 % )

·고졸이하 ·1 7 7명 ( 3 5 . 4 % )

·대재/졸이상 ·2 2 1명 ( 4 4 . 2 % )

·5급이상 · 9 7명 ( 1 9 . 4 % )

·6 - 7급 ·1 9 4명 ( 3 8 . 8 % )

·8 - 9급 ·2 0 9명 ( 4 1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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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관련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

•일반국민:‘필요하다’84.4%, ‘필요하지 않다’5 . 8 %로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인정.

•공 무 원:‘필요하다’6 8 . 8 % ,‘필요하지 않다’2 9 . 0 %로 일반인들

에 비해서 행동강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② 공무원의 윤리의식 수준

•일반국민:공무원의 윤리의식이‘일반국민보다 매우 엄격해야

한다’19.0%, ‘일반국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가

53.0%, ‘일반국민과 같은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2 5 . 0 %

•공 무 원:윤리의식이‘일반국민보다 매우 엄격해야 한다’

25.0%, ‘일반국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가 5 9 . 8 % ,

‘일반국민과 같은 수준’1 5 . 0 %로 나타나, 공무원 자신들이 지

켜야 하는 윤리의식 수준이 일반국민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음.    

기 관 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잘 모름

일반국민 8 4 . 4 % 5 . 8 % 9 . 8 %

공 무 원 6 8 . 8 % 2 9 . 0 % 2 . 2 %

기 관 별
국민과 국민보다 국민보다

잘 모름
같은수준 다소높은수준 매우엄격한수준

일반국민 2 5 . 0 % 5 3 . 0 % 1 9 . 0 % 3 . 0 %

공 무 원 1 5 . 0 % 5 9 . 8 % 2 5 . 0 % 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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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이공무원 부패방지에 미칠기대효과

•일반국민: 7 5 . 8 %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효과

가 없을것이다’는 1 9 . 6 %로 나타났음. 

•공 무 원:‘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7 4 . 8 %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비슷한 기대를 보였음. 

나.  선물·접대 관련

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선물·접대 규제

•일반국민:‘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이 6 4 . 2 %로서,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없다’( 3 3 . 2 % )보다

높았음. 

•공 무 원:‘제한할 필요없다’가 5 0 . 4 %로‘제한해야 한다’

4 8 . 4 %보다 다소높게나타났음.

※ 공무원의경우직급이높을수록, 근속연수가길수록‘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높았으
며( 6∼7급 53.1%, 5급이상 50.5%), 8-9급의경우제한할 필요없다(56.0%), 제한해
야 한다( 4 3 . 1 % )임

기 관 별 효과있을것이다 효과없을것이다 잘 모름

일반국민 7 5 . 8 % 1 9 . 6 % 4 . 6 %

공 무 원 7 4 . 8 % 2 5 . 0 % 0 . 2 %

기 관 별 제한해야한다 제한할필요없다 잘 모름

일반국민 6 4 . 2 % 3 3 . 2 % 2 . 6 %

공 무 원 4 8 . 4 % 5 0 . 4 % 1 . 2 %



② 선물이나 접대 금액의 제한수준

•일반국민:‘3만원까지’가 3 3 . 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만원

까지’(24.6%), ‘1 0만원까지’(14.3%),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

(12.1%) 의 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3만원까지’가 3 5 . 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만원

까지’(25.2%),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16.9%), ‘1 0만원까지’

(15.3%) 등의순으로나타났음.

③ 공무원간의 선물이나 접대의 규제

•일반국민:‘금액이 크면 뇌물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

는 의견이 7 2 . 2 %로, ‘내부 직원끼리이므로 제한할 필요없다’

( 2 5 . 6 % )는 의견보다 높게나타났음. 

•공 무 원:‘제한해야 한다’( 6 7 . 6 % )는 의견이‘제한할 필요없다’

( 3 1 . 4 % )는 의견보다 높게나타났음.

④ 공무원간의 선물이나 접대의 제한수준

•일반국민:‘3만원까지’가 3 3 . 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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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3만원까지 5만원까지 1 0만원까지
일체허용하면

기 타 잘 모름안된다

일반국민 3 3 . 3 % 2 4 . 6 % 1 4 . 3 % 1 2 . 1 % 1 1 . 2 % 4 . 4 %

공 무 원 3 5 . 1 % 2 5 . 2 % 1 5 . 3 % 1 6 . 9 % 5 . 8 % 1 . 7 %

기 관 별 제한해야한다 제한할필요없다 잘 모름

일반국민 7 2 . 2 % 2 5 . 6 % 2 . 2 %

공 무 원 6 7 . 6 % 3 1 . 4 % 1 . 0 %



로‘5만원까지’( 2 9 . 1 % ) ,‘1 0만원까지’(17.5%), 기타’

( 8 . 9 % )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6.4%) 등의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3만원까지’가 4 4 . 4 %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다

음으로는‘5만원까지’(28.1%), ‘1 0만원까지’( 11.2%),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9.5%), 기타( 5 . 0 % )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 경조금 관련

① 공무원의 경조금 규제

•일반국민:‘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가

5 8 . 4 %로,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없다’( 3 8 . 0 % )보다

높은결과를 보였음.

•공 무 원:‘제한할 필요없다’( 5 3 . 2 % )가‘제한해야 한다’

( 4 6 . 0 % )보다높은결과를 보였음.

※ 5급이상의경우5 0 . 5 %가 제한필요성인정,  근무연수가많을수록제한해야한다는

필요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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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3만원까지 5만원까지 1 0만원까지
일체허용하면

기 타 잘 모름안된다

일반국민 3 3 . 3 % 2 9 . 1 % 1 7 . 5 % 6 . 4 % 8 . 9 % 5 . 0 %

공 무 원 4 4 . 4 % 2 8 . 1 % 1 1 . 2 % 9 . 5 % 5 . 0 % 1 . 8 %

기 관 별 제한해야한다 제한할필요없다 잘 모름

일반국민 5 8 . 4 % 3 8 . 0 % 3 . 6 %

공 무 원 4 6 . 0 % 5 3 . 2 % 0 . 8 %



② 공무원이 경조금을 주고받을 때, 적정한 제한금액

•일반국민:‘3만원까지’가 4 3 . 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만원

까지’(30.8%), ‘1 0만원 까지’(15.8%), ‘기타’(6.2%),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 1 . 0 % )의 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3만원까지’가 6 1 . 3 %로 가장높은 결과를 보였고, 다

음으로는‘5만원까지’( 2 7 . 0 % ) ,‘1 0만원까지’( 6 . 5 % ) ,‘기타’

(3.0%), ‘일체 허용하면 안된다’( 1 . 3 % )의 순으로 나타나, 일

반국민보다 경조금 제한수준이 낮게 나타났음.

라. 화환·화분 관련

① 공무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한

•일반국민:‘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

견이 5 8 . 4 %로‘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없다’

( 3 7 . 6 % )보다 높게나타났음. 

•공 무 원:‘제한해야 한다’( 5 4 . 6 % )가‘제한할 필요없다’

( 4 2 . 8 % )보다 높게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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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3만원까지 5만원까지 1 0만원까지
일체허용하면

기 타 잘 모름안된다

일반국민 4 3 . 2 % 3 0 . 8 % 1 5 . 8 % 1 . 0 % 6 . 2 % 3 . 1 %

공 무 원 6 1 . 3 % 2 7 . 0 % 6 . 5 % 1 . 3 % 3 . 0 % 0 . 9 %

기 관 별 제한해야한다 제한할필요없다 잘 모름

일반국민 5 8 . 4 % 3 7 . 6 % 4 . 0 %

공 무 원 5 4 . 6 % 4 2 . 8 % 2 . 6 %



② 화환을 제한하는 방법

•일반국민:‘화환의 가격이나 개수로 제한하는 방법’은 4 6 . 9 % ,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4 5 . 9 %로 두 가지방법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공 무 원:‘화환의 가격이나 개수로 제한하는 방법’이 4 6 . 2 %로,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

( 4 1 . 4 % )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음.

③ 공무원 이·취임식/전출·입 인사시 화분을 주고받는 것을제한

•일반국민:‘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가 3 6 . 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제한할 필요없다’

(29.8%), ‘전면 금지해야 한다’( 2 8 . 6 % )의 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가 3 6 . 2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전면 금지해야 한

다’(35.4%), ‘제한할 필요없다’( 2 8 . 0 % )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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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직무관련있는

가격이나
완전히제한 잘 모름사람으로부터

개수로제한
받는것을제한

일반국민 4 5 . 9 % 4 6 . 9 % 2 . 1 % 5 . 1 %

공 무 원 4 1 . 4 % 4 6 . 2 % 8 . 1 % 4 . 4 %

기 관 별 전면제한 부분제한 제한할필요없음 잘 모름

일반국민 2 8 . 6 % 3 6 . 8 % 2 9 . 8 % 4 . 8 %

공 무 원 3 5 . 4 % 3 6 . 2 % 2 8 . 0 % 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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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타

① 공무원 채무보증 제한

•일반국민:‘전면 금지해야 한다’가 3 9 . 2 %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는‘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34.4%, ‘사생활이므

로 제한할 필요없다’는 2 5 . 2 %로 나타났음.

•공 무 원:‘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4 5 . 4 %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는‘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39.4%, ‘사생활이므

로 제한할 필요없다’는 1 5 . 0 %의 순으로 나타났음.

② 채무보증 제한방법

•일반국민:‘공무원의 직계가족에게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한

다’가 4 1 . 9 %로 가장 높았고, 그밖에‘공무원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상한선을 두어 제한한다’22.1%,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3 3 . 7 %의 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두 가지 방법(보증대상과 금액제한)을 병행한다’가

4 1 . 6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직계가족에게만 허용’이

33.5%, ‘금액으로 제한’이 2 4 . 9 %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 관 별 전면제한 부분제한 제한할필요없음 잘 모름

일반국민 3 9 . 2 % 3 4 . 4 % 2 5 . 2 % 1 . 2 %

공 무 원 4 5 . 4 % 3 9 . 4 % 1 5 . 0 % 0 . 2 %

기 관 별 직계가족까지허용 금액으로제한 두 방법병행 잘 모름

일반국민 4 1 . 9 % 2 2 . 1 % 3 3 . 7 % 1 . 2 %

공 무 원 3 3 . 5 % 2 4 . 9 % 4 1 . 6 % 0 . 0 %



③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활동 금지

•일반국민:‘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리활동은 제한하고 나머지

는 허용한다’가 4 5 . 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근무시간 외 영

리활동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33.4%,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없다’1 8 . 0 %의 순으로 나타났음.

•공 무 원:‘부정적 영리활동의 일부제한’이 6 6 . 4 %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전면제한’22.6%, ‘제한할 필요없다’1 0 . 8 %

의 순으로 나타났음.

④ 공무원의 직무가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직무로부터 배제

•일반국민:‘공직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가 62.0%, ‘공정한 업무는 당연하므로 배제할 필요가 없

다’2 7 . 0 %로 나타났음. 

•공 무 원:‘배제할 필요있음’이 70.8%, ‘배제할 필요없음’

2 7 . 2 %의 순으로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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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별 전면제한 부분제한 제한할필요없음 잘 모름

일반국민 3 3 . 4 % 4 5 . 4 % 1 8 . 0 % 3 . 2 %

공 무 원 2 2 . 6 % 6 6 . 4 % 1 0 . 8 % 0 . 2 %

기 관 별 배제할필요없음 제한할필요없음 잘 모름

일반국민 6 2 . 0 % 2 7 . 0 % 1 1 . 0 %

공 무 원 7 0 . 8 % 2 7 . 2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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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 회 5 , 7 4 5명 19 개기관

1 차 8 . 2 8 (수) 9 8 0 철도청( 9 8 0 ) 서생현

2 차 8 . 3 0 (금) 8 6 8 조달청(309), 통계청(280), 
위원장

병무청(160), 산림청( 1 1 9 )

3 차 9. 5(목) 7 7 4 중소기업청(84), 특허청( 6 9 0 ) 서생현

4 차 9 . 1 0 (화) 5 7 3 관세청(278), 문화재청(160), 대전
사무처장

청사관리소(50), 정부기록보존소( 8 5 )

5 차 10.  1(화) 2 5 0 제주도 정책실장

6 차 10.  9(수) 3 0 0 순천시 위원장

7 차 1 0 . 1 8 (금) 6 0 0 경상남도 서생현

8 차 1 0 . 2 2 (화) 3 0 0 강원도 사무처장

9 차 1 0 . 2 9 (화) 2 5 0 충청북도 상임위원

10 차 11.  5(화) 4 0 0 안동시 제도개선심의관

11 차 11.  8(금) 2 5 0 전라북도 서생현

12 차 1 1 . 1 9 (화) 2 0 0 인천광역시 서생현

구분 일자 교육참석인원(명) 강 사

박관영, 박세화(경희대) 위원장상 및 상금 1 0 0만원

황현진, 안수진(한동대) 학회장상 및 상금 5 0만원

최정남, 김미옥(광운대)

김은영, 손애정(고려대)
학회장상 및 상금 3 0만원

현우주, 강하영(경희대)

윤석태, 정재호(경희대)
학회장상 및 상금 1 0만원

권혜란, 최영환(한동대)

조성동, 안세환(광운대)

최정남(광운대) 위원장상

김현국(한동대) 학회장상

윤석태(경희대) 학회장상

현우주(경희대) 학회장상

구 분 수 상 자 수상내용 비고

B e s t - s p e a k e r상

2 n d - s p e a k e r상

3 r d - s p e a k e r상

4 t h - s p e a k e r상

대 상

금 상

은 상팀

별

개
인
별

동 상

8. 2002 공직자순회 부패방지교육실시현황

9. 전국대학생반부패 토론대회시상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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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문
젊은 양심이 있기에 이현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사원, 여)

일반국민 깨끗한 시민정신 설 곳 없는 부정부패
박종엽

(주 부, 여)

공 직 자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송영록

(회사원, 남)

학 생 함께가꾼 바른사회 함께누릴 밝은 미래
강성렬

(공무원, 남)

어 린 이 가꾸어요 바른 양심 함께 해요 좋은 나라
강성민

(공무원, 남)

일반국민 나하나의 바른 의식 부패없는 일류 국가
이종광

(자영업, 남)

〃 눈감으면 부패사회 신고하면 투명사회
한혜경

(학 생, 여)

〃 눈길모아 부패감시 손길모아 부패추방
김경애

(회사원, 여)

공 직 자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백정숙

(자영업, 여)

〃 부패방지 나의 책임 부패신고 나의 의무
박선정

(학 생, 남)

〃
용기있는 당신의 신고, 김순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회사원, 남)

학 생 부패없는 밝은 사회, 청소년이 만듭니다
장귀란

(주 부, 여)

〃 밝고 투명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홍기헌

(주 부, 여)

〃 가장 소중한 배움은 올바른 마음입니다
황선례

(회사원, 여)

어 린 이 어릴 때 배운 정직 평생의 밝은 등불
문중경

(무 직, 남)

〃 정직하게 자란 새싹, 밝은 미래 약속한다
장귀란

(주 부, 여)

〃 곧은 마음 바른 행동 미래의 등불이다
김태윤

(학 생, 남)

구 분 대상부문 내 용 당 선 자

최우수상

( 1편)

우수상

( 4편)

장려상

( 1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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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리마선언(Lima Declaration)

리마선언은 1 9 9 7년 페루 리마에서의 제8차 국제반부패대회의

결론을 정리한 획기적 문건이다. 우리의모든 삶의영역에서의참

여와 협조속에서 국제적·국가적수준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광범

위한전략을명분화한전세계공동체에서의최초의시도이다.

□ 부패에 대한 확신

1) 부패는모든사회의 도덕성을 침해한다.

2) 빈곤과소외계층의 사회적·경제적권리를 빼앗는다.

3) 민주주의에해를끼친다.

4) 모든 시민사회의 근간인 법의규칙을 파괴한다.

5) 발전을저해한다.

6) 다양한 집단의 편익을 저해한다(특히, 빈곤층과 자유·공개경

쟁의이익등)

□ 다음 사항에 대한 믿음

1) 부패척결은모든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부패척결은모든사회의윤리적가치를보호하고강조하는것이다.

3) 부패척결은 정부,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간에 형성된 협력이 필

수적이다.

4) 이와 같은 협력을 위한 자발성은 부패척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의 진정한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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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척결을 위한 의미있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현상유지를

바라는 보수계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다수 시민을 동참시키는

데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6) 민영화와 규제완화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이 지속되어야 한다.

7) 모든 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의 성패는 최고지도층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 국제·지역수준에서의 조치( Action at International and Reg i o n a l )

1) 국제기구는각 국가별로‘훌륭한국정관리(good governance)’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시민사회가 창의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

록 지원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그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는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세계화의 긍정적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2) 국제무역에서 수출국가에 의한 뇌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적

으로 금지하고, 기타 국가들의 공무원의 부패가 척결되도록 노

력한다.

3) O E C D는 금년 말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인

정하기 위한 협의를 완성해야만 하며, OECD 회원국가는

1 9 9 8년 말까지 협정의 규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그후 O E C D

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규정의 엄격

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해

야만 한다.

4)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들은 1 9 9 8년 4월 샌디에고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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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에 앞서「범미주반부

패협약( I n t e 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비준해야만 한다. 우리는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O A S를 촉구하며, 다른 지역에 의해 고려할 만한 반부패

지역별 협력의 탁월한 사례들을 추천한다.

5) 세계은행( 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 I M F )은 울펜슨 총재

와 캉드쉬 대표에 의해 시작된 반부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수

행을 가속화 시켜야만 하며, 특히 부패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아

니하는 국가에 대한 대출중지 조치는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

6) 유럽연합( E U )은 1 9 9 7년 유럽공동체의 각료이사회에 의해 권

고된 반부패정책의 집행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 모든 EU 회원

국가는 1 9 9 7년 5월 2 6일 채택된「부패에 관한 E U규정

(European Union Convention on Corruption)」을 비준해야

만 한다.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의전 회원국가는 1 0

월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부

패척결을 위한다양한 분야의 집단을 참가시켜야 한다.

7) 반부패의 행동강령에 관해 U N은 지원업무를 해야 한다. 회원

국들은「공무원을위한국제행동규약및반부패U N선언」을 해야한

다. 국제기금 담당기관과 기금을 제공하는 정부는 더육 U N의

기술적 협력활동을 지원해야만 한다.

8) 세계무역기구( W T O )는 범세계적 부패척결운동에 참여하여,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의 심각한 영향조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9) 모든 원조기관들은 자신의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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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부패를극복하기위한실질적방법을개발하여야만한다.

10) 각종 기금원조 기구들은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적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 특히,

국제 또는 국내정부의 조달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한편, 올바른 국정관리와 공무원 개혁은 부패척결의 기본

적인 요소로서 강조되어야 하며,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11) 국제기구는 지신들의 조달 관행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만족스럽

지 못함을 실감하고, 개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조달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뇌물수령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야 한다. 「아프리카를 위한 국제협력」은

이 지역에서의 정부와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해야만 한다.

12) 국제경찰기구( I N T E R P O L )와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 r g a n izations:WCO) 등과같이지역별지부를두고있는국제

기구들은국제적시행협력을강화하기위한조처를취해야만한다.

13)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융사업의 수행에 있어 모든 자산을 합리

적인 국제규범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만 하며, 불법적

으로 획득된 자산은 몰수해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

시키지못한은행의국제적자금시스템으로부터배제를포함한다.

14) (투명성과 통합을 강조하는) 관세시스템의 개혁과 현대화는 많

은 국가들에게 여전히 시급히 요청된다. 지원은 자금제공 단체,

특히세계무역기구에의해강화되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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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국내·외의 뇌물수수를 척결하기 위해 행동강령 및 순응 프로

그램을 수용해야 한다.

16) 국제검찰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와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각국의 다

양한 법제도하에서 부패사건을손쉽게처리할수 있도록표준법

령을개발하여만한다.

17) 전 세계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를 한 기업에 대외적으로 표방

하는 기업활동 목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회사의 적극적 투

자를요청해야 한다.

18) 회계사 및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국제협회와 국제증권

감독자 협의체는 국제적 승인을 개발시켜야만 한다. 이것은 부

패척결에 특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모든 재정적 거래가 기록됨

을 의미하며, 비밀구좌도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 국제전문가 단체는 자신의 국내회사와 더욱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국가의 전문적 기준이 보호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영

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20) 국제재정 원조기관들은 관료제와 부패에 의해 생긴 변칙적인

것을 확인하는 데 재화와 용역의 원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시

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21) 지역별 협의체나 국제기구는 리마선언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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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조치

( Action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22) 각국 정부는 국민들이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어야만 한다. 시민사회의 참

여는 의사결정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중요한 안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활

동에 있어시민사회의 역할이란 매우중요한 것이다.

23) 시민사회는 스스로의 규칙을 세워야만 한다. 정부로부터 기대

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준과 똑같이 시민사회의 기준을 스

스로 개혁해야만 한다. 부패로부터 방어를 위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

24) 각국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법

의 규칙의 초석으로서 사법체계의 독립성, 정직성, 정치적중립

성을 보장해야 만 한다.

25) 정부와 국민의 교량역할로서의 옴부즈만청(Office of

O m b ud s m a n )은 관료적 병폐와 부패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다. 이를 도입하지 아니한 국가들은 입법부 산하

에 독립기관으로서 그 도입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26)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모든 관련 국가

기관과 헌법상의 공무원의 책임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 감사관실(Office of Comptroller)은 독립

성을강화하고유지하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만한다.

27) 아직까지 이것이 확보되지 못한 정부는 뇌물과 부패로부터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회를 제약해야 한다.

28) 공무원 개혁은 부패척결을 위한 환경마련에 필수적이다. 이 과

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적절한 보수가 지불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9) 특히, 재정적관리체계의강화및예산과정의투명성이요청된다.

30) 국가는 헌법과 국제적 인권규범에 최대한 일치하기 위해 각 국

가의법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만한다.

- 불법 증여를 받은 공무원이 그 대가로 실질적인 특혜를 주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 폐지

- 신뢰할 만한 공공의 직위에 있는 개인과 그의 가족재산의 공개

제도화 및 합법적인 소득수준을 현저히 넘는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의무 부과

-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자와 그 가족 및 부양대상자 등

의 라이프스타일과재산에 관한정기적·부정기적인 점검제도

- 부패행위가 입증된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의 몰수

및 공무원을 구속할 수 있는효과적 법률완비

- 증인과 그 가족 및 내부고발자( w h i s t l e - b l o w e r )에 대한 적절한

보호

- 공무원에 의해 제공된 선물을 기록할 수 있는시스템 마련

- 부패법(corruption law)에따라모든공무원은면제될수 없음을

확인

31)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과정을 민간부문과 시민사

회와협력하여공정·개방·경쟁의관점에서재검토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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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뇌물수수가 많은 공무원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야 한다.

33) 부패가 선거 및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제약이 됨에 따라 정치가

에 대한 기부 및 정당 규제 및 신속한 공적인 기록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34) 국가별 전문가협회(특히, 변호사·회계사·의사·엔지니어)는

부패를 초래한 회원들의 징계수단 및 행동강령의 효과성·타당

성을재검토해야만한다.

35) 독립적인 대중매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대중매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탄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정보획

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법적 체계의 완비가 있어

야만 한다. 우리는 대중매체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재의 조건

을 재고할 것을정부, 대중매체, 시민사회에촉구한다.

36) 모든 신문편집자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대중의“목소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중매체 자체는 뇌물수수와 부

적절한 접대에 대한보호막이다.

37) 개혁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학교·종교단체들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8) 행동강령은 모든 영역에서(내각·의회·사법부·행정부 등)도

입되어야만 하며, 각국 정부는 행정윤리와 통합을 잘 조정할 것

을 검토해야 한다.

39) 각국 정부는 점검제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특정분야를

확인하는 가치있는 도구로서, 서비스와 행정기관에 대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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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객만족도조사의실시를 적극장려해야 한다.

40)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 함께“부패추방의 날

(anti-corruption day)”, “책임행정의 날( a c c o u n t a b i l i t y

d a y )”의 지정 방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U N의‘연도별 국제 행사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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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 뇌물방지협약

제1조 외국공직자에대한뇌물공여죄

① 각 체약국은 자국법상 누구든지 국제영업을 하면서 영업 또는 기

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고의로 외국공직자에게 그 공직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도록 그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

한 금전적 또는 여타이익을 제의, 약속, 교부하는경우 형사상의 범

죄로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교사와 방조를

포함한 공모 또는 인가를 가벌성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한다.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시도 및 모의는 체약국

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시도 및 모의와 동일한 정도의 가벌성

범죄로 한다.

제3조 처벌

①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단념케

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서 벌한다. 적정 처벌범위는 체약국의 자국

공직자에 대한 증뢰에 적용되는 범위에 준하게 하고,  자연인의경

우, 효과적 사법공조와 범인 인도를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한다.

② 체약국의 법률체제상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그 체약국은 외국공직자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법인이 금전적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단념케 할 수 있는 비형사

제재를 받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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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체약국은 뇌물 및 외국공직자 뇌물공여로부터 얻은 이익 또는

그러한 이익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압수 및 몰수의 대상

으로 하거나 또는 상당한 효과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 뇌물공여로 제재를 받는 자에 대한 추가

적인 민사상 또는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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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위유형 및 징계 통계(행정통계연보)

1. 연도별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3 , 6 8 2

4 , 5 0 7

5 , 8 6 6

6 , 1 4 0

5 , 6 8 9

5 , 3 0 8

5 , 0 6 1

6 , 2 2 3

7 , 1 1 6

4 , 0 9 2

3 , 9 9 6

4 , 6 5 6

4 , 3 9 7

3 , 1 4 6

2 , 9 9 1

4 , 0 9 4

3 , 5 8 0

4 , 5 2 8

5 , 3 6 1

6 , 2 5 9

6 , 6 8 1

7 , 1 8 4

7 , 3 4 9

8 , 0 5 0

1 0 , 4 2 3

1 5 , 2 9 7

1 0 , 6 6 2

7 , 9 6 6

1 0 , 3 6 1

1 0 , 1 5 4

6 2 5

8 5 6

9 8 6

1 , 0 5 4

8 7 7

7 4 4

7 4 7

1 , 4 4 7

8 9 4

7 6 2

7 1 0

7 6 1

6 4 6

6 8 9

6 9 7

9 7 7

1 , 0 0 5

1 , 1 5 3

1 , 1 9 8

1 , 1 9 7

1 , 2 5 8

1 , 8 3 3

2 , 0 6 5

2 , 1 3 2

2 , 8 9 7

4 , 1 4 9

3 , 4 5 1

3 , 0 0 0

4 , 6 0 5

3 , 7 9 9

1 , 6 1 3

1 , 9 0 1

2 , 6 7 0

1 , 8 7 2

2 , 0 7 6

1 , 8 2 5

2 , 1 4 3

1 , 9 2 3

3 , 3 9 2

1 , 6 1 2

1 , 7 1 9

2 , 3 9 5

1 , 5 6 2

1 , 4 0 3

1 , 2 5 0

1 , 6 6 5

1 , 4 2 9

1 , 8 4 9

2 , 3 5 9

2 , 5 0 2

1 , 8 9 2

3 , 1 5 8

3 , 0 9 4

3 , 5 7 5

4 , 5 8 0

7 , 5 7 5

4 , 1 0 7

2 , 4 5 7

2 , 7 9 9

3 , 0 3 4

1 , 2 5 1

1 , 6 6 3

2 , 0 8 2

3 , 0 6 9

2 , 5 6 2

2 , 5 6 3

2 , 0 3 7

2 , 3 8 8

2 , 6 0 1

1 , 6 1 4

1 , 4 5 1

1 , 3 6 8

1 , 1 7 4

9 6 9

9 3 7

1 , 2 6 5

1 , 0 0 0

1 , 3 9 2

1 , 5 9 1

2 , 2 2 6

3 , 3 4 6

1 , 9 2 8

1 , 9 3 1

1 , 9 6 9

2 , 5 4 2

3 , 0 5 6

2 , 7 6 1

2 , 3 1 0

2 , 6 6 4

2,646  

1 9 3

8 7

1 2 8

1 4 5

1 7 4

1 7 6

1 3 4

4 6 5

2 2 9

1 0 4

1 1 6

1 3 2

1 , 0 1 5

8 5

1 0 7

1 8 7

1 4 6

1 3 4

2 1 3

3 3 4

1 8 5

2 6 5

2 5 9

3 7 4

4 0 4

5 1 7

3 4 3

1 9 9

2 9 3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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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비위유형별현황
(단위: 명)

연 도 합 계 증수회 기타

2 0 0 1

2 0 0 0

1 9 9 9

1 9 9 8

1 9 9 7

1 9 9 6

1 9 9 5

1 9 9 4

1 9 9 3

1 9 9 2

1 9 9 1

1 9 9 0

1 9 8 9

1 9 8 8

1 9 8 7

1 9 8 6

1 9 8 5

1 9 8 4

1 9 8 3

1 9 8 2

1 9 8 1

1 9 8 0

1 9 7 9

1 9 7 8

3 , 6 8 2

4 , 5 0 7

5 , 8 6 6

6 , 1 4 0

5 , 6 8 9

5 , 3 0 8

5 , 0 6 1

6 , 2 2 3

7 , 1 1 6

4 , 0 9 2

3 , 9 9 6

4 , 6 5 6

4 , 3 9 7

3 , 1 4 6

2 , 9 9 1

4 , 0 9 4

3 , 5 8 0

4 , 5 2 8

5 , 3 6 1

6 , 2 5 9

6 , 6 8 1

7 , 1 8 4

7 , 3 4 9

8 , 0 5 0

5 7 7

1 , 0 1 0

1 , 0 1 7

1 , 1 9 3

1 , 0 1 9

7 9 4

7 0 6

1 , 6 2 0

1 , 0 8 6

8 1 2

6 5 7

6 4 6

5 2 0

3 7 2

3 0 8

2 4 4

1 2 3

1 1 3

1 1 9

2 1 9

4 6 9

2 7 1

2 0 4

2 6 4

복무규정
위 반

품 위
손 상

직 무
유 기

감 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
횡령

비밀
누설

직권
남용

공문서위
조및변조

1 , 2 7 5

1 , 4 5 4

1 , 7 0 9

1 , 4 3 1

1 , 2 5 5

9 5 6

8 3 5

1 , 0 6 3

1 , 1 3 7

5 8 7

7 1 2

6 7 2

5 4 9

5 9 6

4 4 8

6 1 5

5 8 5

7 4 1

8 8 0

1 , 0 4 9

1 , 0 6 6

9 9 7

1 , 0 0 2

1 , 0 0 2

6 7 7

8 6 7

1 , 6 1 4

1 , 8 3 1

1 , 6 9 7

2 , 1 4 4

1 , 8 2 2

1 , 8 0 2

2 , 7 0 3

1 , 3 5 4

1 , 4 2 2

1 , 9 3 4

1 , 5 1 4

1 , 2 7 3

1 , 1 7 4

1 , 5 6 6

1 , 6 6 1

2 , 0 0 2

2 , 4 2 3

2 , 7 5 0

2 , 2 8 7

3 , 5 1 5

3 , 7 2 2

3 , 9 5 7

3 5 1

6 1 0

8 6 8

9 4 6

9 5 4

6 2 1

6 5 3

7 9 0

9 1 9

6 4 6

4 8 4

5 1 2

4 4 2

3 2 1

4 0 4

6 4 6

3 7 6

4 9 3

5 5 6

5 4 0

8 3 7

4 5 8

4 4 9

3 9 5

4 7 2

1 7 8

1 8 9

2 1 5

2 9 0

3 1 8

3 5 3

2 3 1

5 2 6

2 4 7

2 7 2

2 7 0

9 3 9

2 3 0

2 3 8

4 4 0

3 4 1

4 9 4

5 5 5

8 2 1

1 , 1 2 3

9 9 7

9 1 9

1 , 1 6 7

2 0

1

8

5

6

2 5

4

3

8

2

1 4

3

5

6

1

1 6

4

6

1 1

4

7

6

3

1 2

3 7

5 2

1 1 2

7 4

7 0

7 5

6 6

9 1

1 0 5

8 4

9 8

9 2

6 9

5 4

7 3

6 3

9 0

1 2 3

1 7 4

1 6 7

1 6 8

1 4 6

1 7 6

2 6 3

7 6

1 0 8

1 2 0

7 4

7 8

8 8

9 3

1 2 9

1 1 7

8 5

6 7

1 0 4

7 3

3 8

4 1

7 3

8 8

1 2 3

1 2 3

1 6 4

3 0 6

2 3 4

2 6 4

2 2 9

1 2 2

1 1 0

1 2 3

2 1 7

2 1 3

1 6 5

2 7 4

2 7 9

3 8 1

2 1 0

2 1 4

3 1 5

1 7 7

1 5 2

2 1 8

2 5 3

1 9 3

2 7 5

3 6 3

3 9 9

2 8 3

4 0 4

4 4 7

5 3 0

3 4

7 0

5 2

1 1 7

6 4

7 0

1 1 2

1 2 2

1 0 9

5 1

3 4

6 2

5 3

5 6

4 4

1 0 3

8 4

1 3 5

1 1 4

9 4

9 7

8 8

1 0 6

1 7 1

4 1

4 7

5 4

3 7

4 3

5 2

1 4 3

9 3

2 5

1 4

2 2

4 6

5 6

4 8

4 2

7 5

3 5

2 3

4 3

5 2

3 8

6 8

3 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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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비위유형별징계현황
(단위: 명)

비 위 유 형연도별 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계

복 무 규 정 위 반

품 위 손 상

비 밀 누 설

공문서위조및변조

직 권 남 용

직무유기및태만

감 독 불 충 분

공 금 유 용

공 금 횡 령

증 수 회

기 타

계

복무규정위반

품 위 손 상

비 밀 누 설

공문서위조및변조

직 권 남 용

직무유기및태만

감 독 불 충 분

공 금 유 용

공 금 횡 령

증 수 회

기 타

3 , 6 8 2

5 7 7

1 , 2 7 5

2 0

3 7

7 6

6 7 7

1 2 2

3 4

4 1

3 5 1

4 7 2

4 , 5 0 7

1 , 0 1 0

1 , 4 5 4

1

5 2

1 0 8

8 6 7

1 1 0

7 0

4 7

6 1 0

1 7 8

6 2 5

1 3 2

1 8 1

0

6

0

9 4

1 4

1 0

5

1 1 9

6 4

8 5 6

1 8 6

2 9 3

1 2

1 7

4

1 2 3

1 5

1 7

5

1 5 0

4 5

1 , 6 1 3

1 3 7

7 2 4

8

2 9

8

3 7 2

5 7

2 0

2 7

8 3

1 4 8

1 , 9 0 1

1 4 5

8 0 4

0

3 5

1 3

4 7 3

5 0

5 1

3 9

1 9 1

1 0 0

1 9 3

2 3

1 3 3

1

2

0

9

7

4

5

8

1

8 7

1 1

7 0

0

0

0

1

1

1

0

0

3

1 , 2 5 1

2 8 5

2 3 7

1 1

0

6 8

2 0 2

4 4

0

4

1 4 1

2 5 9

1 , 6 6 3

6 6 8

2 8 7

0

0

9 1

2 7 0

4 4

1

3

2 6 9

3 0

2 0 0 1년

2 0 0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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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위 유 형연도별 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계

복무규정위반

품 위 손 상

비 밀 누 설

공문서위조및변조

직 권 남 용

직무유기및태만

감 독 불 충 분

공 금 유 용

공 금 횡 령

증 수 회

기 타

계

복무규정위반

품 위 손 상

비 밀 누 설

공문서위조및변조

직 권 남 용

직무유기및태만

감 독 불 충 분

공 금 유 용

공 금 횡 령

증 수 회

기 타

5 , 8 6 6

1 , 0 1 7

1 , 7 0 9

8

1 1 2

1 2 0

1 , 6 1 4

1 2 3

5 2

5 4

8 6 8

1 8 9

6 , 1 4 0

1 , 1 9 3

1 , 4 3 1

5

7 4

7 4

1 , 8 3 1

2 1 7

1 1 7

3 7

9 4 6

2 1 5

9 8 6

1 1 9

3 1 2

0

2 0

1

2 6 8

2 5

8

8

1 8 7

3 8

1 , 0 5 4

1 5 4

2 1 2

1

6

1

3 1 5

1 7

6 1

1 8

2 3 0

3 9

2 , 6 7 0

3 , 1 7 2

9 6 1

8

8 3

4 5

7 0 3

6 9

4 2

4 4

3 9 3

1 5 0

1 , 8 7 2

1 2 1

6 7 9

1

5 3

9

5 9 6

8 3

5 2

1 7

1 5 6

1 0 5

1 2 8

4

8 4

0

5

2

0

0

1

0

3 2

0

1 4 5

3

9 1

0

4

2

5

3

2

1

2 5

9

2 , 0 8 2

7 2 2

3 5 2

0

4

7 2

6 4 3

2 9

1

2

2 5 6

1

3 , 0 6 9

9 1 5

4 4 9

3

1 1

6 2

9 1 5

1 1 4

2

1

5 3 5

6 2

1 9 9 9년

1 9 9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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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위 유 형연도별 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합 계

복무규정위반

품 위 손 상

비 밀 누 설

공문서위조및변조

직 권 남 용

직무유기및태만

감 독 불 충 분

공 금 유 용

공 금 횡 령

증 수 회

기 타

5 , 6 8 9

1 , 0 1 9

1 , 2 5 5

6

7 0

7 8

1 , 6 9 7

2 1 3

6 4

4 3

9 5 4

2 9 0

8 7 7

1 9 8

1 8 8

2

1 4

2

2 4 3

2 3

9

2 1

1 5 9

1 8

2 , 0 7 6

1 5 7

6 5 0

2

5 1

9

6 9 7

1 1 3

4 4

1 6

2 4 7

1 0 8

1 7 4

1 5

9 8

0

2

0

4

3

3

0

4 7

2

2 , 5 6 2

6 4 9

3 1 9

2

3

6 7

7 7 1

7 4

8

6

5 0 1

1 6 2

1 9 9 7년

※자료출처: 행정통계연보, 총무처연보

비 위 유 형연도별 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합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3 , 6 8 2

1 2 8

2 2 8

4 4 5

8 8 9

1 , 9 9 2

6 2 , 5 5 8

4 2

6 1

1 1 2

3 5 2

1 , 6 1 3

3 4

7 3

1 4 6

3 8 5

9 6 5

1 9 3

5

1 2

3 4

3 1

1 1 1

1 , 2 5 1

3 1

1 0 1

2 0 4

3 5 1

5 6 4

2 0 0 1년

4. 연도별징계양정별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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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행정통계연보, 총무처연보

비 위 유 형연도별 합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합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합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합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합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 5 0 7

3 1 8

3 0 4

5 2 8

1 , 0 1 5

2 , 3 4 2

5 , 8 6 6

2 6 4

4 3 9

7 1 8

1 , 2 8 4

3 , 1 6 1

6 , 1 4 0

3 3 7

5 4 6

6 8 2

1 , 2 4 9

3 , 3 2 6

5 , 6 8 9

2 9 0

3 6 9

6 0 5

1 , 2 5 1

3 , 1 7 4

8 5 6

1 7 9

5 4

7 4

1 6 4

3 8 5

9 8 6

9 3

6 6

7 7

1 9 9

5 5 1

1 , 0 5 4

1 0 8

9 9

8 6

2 0 2

5 5 9

8 7 7

7 0

5 7

7 7

2 1 1

4 6 2

1 , 9 0 1

6 2

1 0 5

1 4 4

4 0 3

1 , 1 8 7

2 , 6 7 0

9 9

1 9 1

2 1 7

6 1 3

1 , 5 5 0

1 , 8 7 2

7 6

1 3 8

1 3 1

3 6 9

1 , 1 5 8

2 , 0 7 6

1 0

8 3

1 1 7

4 4 1

1 , 3 3 1

8 7

0

7

1 3

1 0

5 7

1 2 8

9

5

5

2 1

8 8

1 4 5

9

8

1 8

1 9

9 1

1 7 4

3

1 1

2 9

2 5

1 0 6

1 , 6 6 3

7 7

1 3 8

2 9 7

4 3 8

7 1 3

2 , 0 8 2

6 3

1 7 7

4 1 9

4 5 1

9 7 2

3 , 0 6 9

1 4 4

3 0 1

4 4 7

6 5 9

1 , 5 1 8

2 , 5 6

1 3

2 1 8

3 8 2

5 7 4

1 , 2 7 5

2 0 0 0년

1 9 9 9년

1 9 9 8년

1 9 9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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